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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달성했지만 해묵은 정치적, 안보적 갈등이 좀처

럼 풀리지 않고 있는 아시아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아시아 패러독

스’라고 부르며 극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각 지역에

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유행이 될 정도로 주요국들의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은 테러와 난민을 양산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주는 함의는 비록 분쟁과 갈등이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더

라도 어느 지역, 어느 나라도 그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평화는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사명

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상시화되고 지구화된 

오늘의 현실은 저희 연구원에게 커다란 자극이고, 중요한 연구대상이

며,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

하기 위해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진과 국내 저명한 전문가들은 

2015년 한 해도 수시로 모여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도전요인들



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은 지혜를 간결

한 보고서로 정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이 바로 󰡔JPI 정책포럼󰡕입니다. 2015년에는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

로운 방향,’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주요국 관계와 지역 질서,’ ‘지정

학과 지역주의’ 이라는 네 가지 대주제에 대해 󰡔JPI 정책포럼󰡕을 발간

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의 결과물을 모아서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 아래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

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을 한 권의 책 안에 담아 정리함으로써 국내 유

수한 전문가들의 지혜가 축적되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아울러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을 위한 구상󰡕의 출간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제주도와 우리나라를 세

계 평화담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목표에 작은 보탬이 되

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문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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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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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구성국인 한국과 미

국은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중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한

미동맹의 건설적 발전을 위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역할 협의, 한미동맹

의 지역동맹화, 그리고 차기 미 대선에 대비할 것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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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현황과 주요 이슈

김 현 욱
국립외교원 부교수

1. 서론

○ 현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동맹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행하였으며, 동 연

설에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3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음

-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DMZ(Korean Demilitarized 

Zone)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희망 또한 언급하였음

- 두 번째로, 동북아지역에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과거사갈

등 문제,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

전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하였음. 동 구상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언급함

- 세 번째는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로, 지구촌 행복 실현이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됨

○ 이후 한미 양국은 주요 현안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함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4

- 2014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타결하였고, 같은 해 ‘조건에 기반한 전

작권 전환’으로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음

- 작년 말 2+2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10년, 2012년에 이어 3차 회의

를 열어 2+2 회의의 실질적인 정례화를 이끌어내었음

- 그 외에도, 올해 한미원자력협정을 타결하였음

○ 본 글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한미동맹의 현재 상태와 주요 이슈를 짚어보

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함

2. 동맹전략의 목적

가. 미국의 안보전략

○ 올해 초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보고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매우 자신감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

- 즉, “현재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다(Today,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and better positioned to seize the opportunities of a 

still new century and safeguard our interests against the risks 

of an insecure world)”라고 서문에 언급됨

- 이는 2010년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 2010 NSS의 키워드

는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해외에서 국제질서를 구축한다(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였음. 당시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

제협조를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음. 또한 협상을 통한 관여

(engagement),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했음

-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 가능했던 배경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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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국 실업률은 10% 남짓이었으나,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현재 실업률은 5.7%로 줄어들었음. 

또한 정부 재정적자 역시 1조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게다가 많은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에너지산

업의 붐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상승되었음

- 또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종결로 인해 17만 명의 미군이 미국 본

토로 돌아왔으며, 과거 18만 명에서 현재는 15,000명의 병력이 주둔

하고 있음. 이는 다른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

○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안보전략적 목적(security strategic 

objective)을 안보, 번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네 측면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아시아지역과 관련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안보적 이익으로 분쟁방지능력 구축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범, 북한 도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긴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또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을 악화시키는 강제와 단정적 행위를 

포기할 것이며, 남중국해 관련 중국과 ASEAN 간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지지함

- 경제적으로, 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통해 미국 수출의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급함

-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동맹과 더불

어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등을 강화시키고 있음.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한편, 

TPP를 통해 개방되고 투명한 경제를 촉진하고 있음

○ 중국과 관련하여 안정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증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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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인권, 사이버경제스파

이, 해양안보, 무역, 영토분쟁에 대한 무력행사 등에서 중국이 국제규

칙과 규범을 준수토록 촉진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오해나 잘못된 

계산을 줄여나가는 한편, 중국 정부나 기업에 의한 사이버절도에 대

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

○ 2013년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연설에서 도닐런(Thomas E.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은 아태재균형정책의 5대 축을 제시한 바 

있음

- 구체적 내용은 한국 및 일본 등과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EAS 등 지역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TPP 등 미 무역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구조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

이었음

나. 한국의 안보전략

○ 작년 국가안보실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전략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한미동맹을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

며, 한미동맹이 한국방위를 위한 군사동맹의 역할과 아태지역의 평화

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한미동맹의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함

다. 공동의 전략목적

○ 이와 같은 양국의 공식적인 전략목적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compa-

tible)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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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하여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ment)를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비핵화 없이는 경제발전이 성공할 수 없음을 밝혔음

○ 지역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억지력 강화에 중요하다

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3국 정보공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

기로 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을 완전하고 효과

적으로 이행할 것과 의미 있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CoC)을 조기에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함

○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포함한 역내 협력 증진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양국은 작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되었

듯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대 구축을 바탕으로 

역내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글로벌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합의점을 도출해 내었음

3. 주요 이슈

가. 대북 한미연합억지능력

○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다양한 연합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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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

tion: WMD)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마련에 합의하였음. 즉, 북한이 

WMD를 사용하는 방식을 투발 수단에 의거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

타격 수단을 선정 및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며, 확장억제정책위

원회에서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하였음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발사 직전 더욱 신속·정확하게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

로 합의하였음

- 또한,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 삼아 ‘한미국지도발대비계획’

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합의함

○ 제46차 SCM에서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였으며, 양국 군이 

전시 한미연합사단을, 평시 연합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조

하였음

○ 양측은 기존의 시기에 기초한 방식에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양국 국방장관 간 MOU에 명시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

력 제공),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수단 및 전략

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가지임

-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

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19

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CMCC)를 통합하여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ic Committee: 

DSC)를 창설함

나. 한반도 통일

○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음

-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했음

-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

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

화적 통일에 합의하였음

-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

측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비핵화 원칙에 의한 평화적 통

일을 지지했음

○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반도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수평적 핵확산 방지, 2) 수직적 핵확산 방지, 3) 

비핵화, 4) 급변사태 계획, 5)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 6) 북한 주민들의 

상황 개선. 즉,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익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입장에서 현재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를 볼 때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과는 다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음. 구 소련의 멸망과 함

께 독일 통일은 NATO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세력권을 확대시키

는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에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 중국이 부상 중인 동북아시아에서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세력 

확대에 도움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임. 따라서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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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자료에 의거하면,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음1)

-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주요 이익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제거

하거나 방지하는 것임.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의 주요 우려

사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

지하는 것임. 통일은 북한의 핵확산방지 및 NPT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시장경제체제 지향적인 통일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게 됨. 구 

북한영토는 미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

익을 확대할 수 있음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거한 통일한국은 미국으로 하여

금 주요 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모멘텀 역할을 하게 됨

-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맡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지역질서와 안정 유지임. 이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재균형정

책의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강대국의 지

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통일로 인해 한반도 전면전 상황(all-out warfare situation) 가능성

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만들 필요성 및 부담감이 소멸하게 됨. 현재 미국의 국방비 삭감 및 

시퀘스터 상황으로 인해 국방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2개의 전쟁이 종료된 이후 2개 전쟁 동시수행전략은 2012년 국방전

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사라지게 되었음. 이와 같

은 상황에서 한반도 전면전 상황은 미국에게 부담스러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안을 가

지고 있음 

- 먼저 미국은 통일한국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

고 있음.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 한미

동맹은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이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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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지금과 같은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음 

- 현재 미국은 경제력 약화와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아시아재균형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음. 2014년, 4년 주기의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에 따르면 미국은 2개의 전쟁을 종

식하고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장기

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즉,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미 해군병력의 60%를 배치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지원이 

줄어든다면 통일이 가져다주는 한미동맹의 약화 가능성은 미국에게 

큰 우려사안이 될 수 있음

- 두 번째로, 한미동맹 약화는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매우 치명적임. 

현재 아시아정책의 중심축인 미일동맹과 달리 한미동맹은 미군의 전

방배치(forward deployment)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대리국가(proxy state)를 통해 중국을 가장 

근접에서 억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0년 천안함 사건

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출격시

켰는데, 이는 중국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음. 즉, 미국에

게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며, 주

한미군은 중국을 가장 근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만일 통일로 인해 북한이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역

할이 변경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차질을 빚게 됨

- 세 번째로,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를 우려함.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 간

의 경쟁으로 통일한국은 중립화 노선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어려워지게 되며,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사이에서 

통일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게 됨. 결국, 과거 통일독일의 중립화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같이 통일한국은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는 핵개발도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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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변사태

○ 작계 5029는 북한급변사태를 6가지 불안정한 사태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김정은 유고에 의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전, 북한 내 한

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가 그것임

- 북한급변사태로 인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안은 탈냉전 초기에나 

가능했던 시나리오임. 당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

고,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세력이 미미한 상

황에서 한국군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 경우 흡수통일 

달성이 가능했음

- 그러나 현재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중 양국의 세력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개입에 의한 흡수통일은 쉽지 않음

○ 한국의 개입은 국제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즉, UN에 남북한 양국이 동시 가입한 사실은 남북한이 별도의 국가

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급변상황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UN헌장에 위배됨 

- UN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

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삼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개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탈북자 관

리를 명분으로 북한 접경 영토에 탈북자 보호시설을 만들고자 할 것임 

- 이미 국경지대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북중 간에는 비록 사문화되었다고는 하나 동맹조약에 의하여 

자동개입이 보장되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더라

도 중국은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개입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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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음 

- 급변상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인민군은 평양까지 진출하여 

친중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 같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미중 양국은 모종

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음. 양국은 북한 급변상황이 어느 한 국가에게

도 유리하지 않게 되는 현상유지를 위한 타협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표면적으로 UN에 상황수습의 책임을 넘길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미국이 중국의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004년 한미 양국이 개최한 정치군사협의회(Politico-Military Game: 

POL-MIL Game)에서 한 전직 미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어

떠한 사태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

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만 제대로 들어도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2)라는 발언을 함

- 몇 미국학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R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연구소의 베넷(Bruce W. Bennett)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북한급변 시 중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나 미국의 개입의지는 소극적으로, 한국이 개입할 경우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함. 따라서, 한국은 북한급변 시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3)

- 그는 북한급변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를 세 가지로 봄. 첫째는 미군 주도의 개입, 둘째는 한국 주도의 개입

이나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셋째는 중국과 

북한급변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는 시나리오로, 중국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다른 익명의 미국전문가는, 북한급변 시 중국이 개입하여 미국의 주

요관심사인 북한의 WMD를 제거해 준다면, 중국의 개입을 굳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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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4)

○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급변사태의 경우 적극적인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쪽이 통일한국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음. 따라서 현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상 북한급변사태는 통일이 아

닌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음

라.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 전략적 사고가 중요함. 외교안보전략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의미함

- 즉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전략의 목적을 규정하며, 이를 

이루는 수단이 정책임. 한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견국임.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도가 낮은 전략적 목적의 손실을 어느 정

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김대중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전략적 최우선 목적이었으며, 이

를 위해 한미관계가 손해를 입었음. 이명박 정권 때는 한미관계를 위

해 남북관계가 손해를 입었음. 이는 중견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한

계로, 이와 같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외교임

○ 최근 한중관계 강화로 인해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라는 인식

이 있음. 일본의 대미로비도 부분적 이유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워싱턴

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함 

-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간극

이 존재하기 때문임. 한국은 한미동맹을 북한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보장체로 삼고자 하는 반면, 미국은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에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이와 같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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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음

- 현재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음. 미국은 한미동맹

을 지역동맹화 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

들고자 함.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국력쇠퇴로 인해 미중 간 

전략적 공간(leeway)이 존재했기 때문임

- 그러나 작년 3/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5%를 찍으면서, 올해 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국력 회생과 리더십 강화가 강조

되었음. 이에 따라 차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이 전망되

며, 미중 간의 전략적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임. 이에 따라 한국의 균

형외교도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함

- 다만, 중국의 전략적 자산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함. 경제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한중관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자는 것임

- 여기에는 지정학(geopolitical)적 이유가 존재함. 중국과 같은 강대국

과 경계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 실제로 우크라이나

와 폴란드는 유럽의 두 중견국이며,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에

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폴란드는 미러 간 균형외교를 

펼치며 결국 NATO 가입에 성공했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

는 우크라이나는 균형외교와 NATO 가입 모두 실패하고 결국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5)

- 통일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한중교류와 함께 더욱더 강화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안보문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현재 한국에게 있어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대중국 완충지대의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음. 통일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에 대비

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즉, 중국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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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한미동맹의 지역적 운용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를 시작

해야 함.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지역적 운용을 위한 로드맵을 지금부

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언

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 현재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한

반도 관련 국익에는 한반도 통일이 빠져있으며, 미국은 북한 핵폐기 및 

확산 방지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미중 양국의 세력이 비등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국

가가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쉽지 않음 

- 과거 독일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통일독

일의 NATO 가입이 유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증가라는 이익을 가

져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

-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협의할 필요가 있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지는 견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외교력을 집

중해야 함

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 현재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즉,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 지역안정, 글로벌 협력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좀 더 기

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한미일 3각공조 구축, 한미동맹의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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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기여 등이 이에 해당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를 지향한다

는 것이 공식적인 한미 양국의 입장이며, 한국은 한중관계를 의식하

여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임

- 따라서 미중 간 균형을 잡는 입장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미동맹의 지역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한미동맹

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안보대화 상설화, 지역해양안보문제 등 다양

한 지역안보이슈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으로 점차 발전시켜나갈 필요

가 있음

다. 미 차기 정부에 대한 외교력 집중

○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향한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음

- 차기 미국 정부는 아시아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려워지게 됨 

- 따라서,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주요 

대선후보들은 각기 대외정책과 관련한 보좌관을 두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아시아지역과 관련된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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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

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

원의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

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

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

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

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

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을 강

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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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 세 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前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년 체제의 평가

가. 1965년 체제의 탄생

○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와 이에 기초한 한일관계, 즉 ‘1965년 체제’

는 냉전구도하에서의 안보적 협력 필요성과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에 의하여 추동됨

-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결속하여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구도

∙다만,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군사력 보유를 제한

한 평화헌법을 이유로 일본이 소극적 자세를 취했고, 한국도 국민

감정 등의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연히 미국을 중

심으로 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성격이 강했음

-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인 한국이 선진국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구도(일본 입장에서는 시장 확보의 

의미)

∙당시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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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하여 약 12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수출 1억 2천만 달러에 총수입 4억 달러

로 2억 8천만 달러의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상황(1964년)에서 외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나. 1965년 체제의 문제점

○ 1965년 체제는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필요성이 우선시된 결과, 한일 간

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와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개인에 대

한 보상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며, 독도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되

지 못했다는 비판이 초래됨

○ 강제병합조약 등 과거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관하여 1965년

의 한일 기본조약에서 양국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표현

으로 합의함

- 강제병합조약이 강압과 불법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식민지 지

배도 처음부터 불법이고 무효라는 한국의 입장과, 당시에는 합법적으

로 체결되었으며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었으나 1965년 시점에서는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이 대립한 결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안으로 타협

∙이로써 강제병합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논쟁은 일단 봉인되었으

나, 그 후 2012년 5월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그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남.

○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 문제는 기본조약 가서명(1965년 2월)

시 양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에서 일본 측이 유감과 반성을 표명했을 뿐, 

기본조약 문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

조되어 외교현안으로 부각되었으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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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명문화됨

으로써 일단 정리됨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반복된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사죄와 반성 표명의 의의가 퇴색

○ 1965년 체제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쟁배상은 물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대신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데 그침 

- 이는 청구권협정이 기본적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따른 한계

-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

이 제기되었으나, 1965년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정부예산 약 3억 2천만 달러, 수출 총액 1억 

7천만 달러, 외환보유고 1억 4천만 달러, 국내총생산 30억 달러, 1

인당 국민소득 105달러

- 청구권 자금은 경제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고, 국민 개인에 

대한 보상은 청구권 자금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으나 충분

한 수준이 되지 못함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까지 실시된 제1차 국내보상 총액은 

약 95억 원으로서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 달러의 약 5.4%에 불

과(2008년부터 제2차 국내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개인보상이 충

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여전히 존재)

○ 독도 문제는 일본 측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라는 표현을 

포함시킬 것을 집요하게 주장했으나 한국이 거부하는 등 수교 교섭 과

정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으나 결국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국교정상화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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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순의 억제 기제

○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가 

그 후 표면화되어 한일 간에 마찰과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으나, 1965년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협력 필요성이 절실할수록 한일 간의 외교 문

제 발생이 방지되거나 더 이상의 악화가 억제되고, 조기 수습이 촉진

되는 경향

∙김대중 납치 사건(1974년)과 문세광 사건(1975년)의 수습에는 일

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고려

와 베트남 공산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일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안보적 고려가 작용

∙1982년의 교과서 문제의 수습에는 미·소 간의 신냉전 상황 속에서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과 당시 한일 간에 교섭 중이던 

40억 달러 안보경협의 타결 필요성이 작용

∙1998년의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에는 외

환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과 햇볕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필

요성이 작용

라. 1965년 체제에 대한 평가

○ 과거사 청산과 개인보상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가 철저하게 마무리되

지 못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65년 체제는 냉전구도하에서 한국

의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의 바탕을 마련한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5년 8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문서 전면 공개에 앞서 6개월 동

안 그 내용을 검토한 학자들이 당시 치열한 외교전에서 정부가 나름

대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국내 주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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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년 8월 27일 자)

- 한편 2005년,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경제성장을 이룩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43%, 개인보상이 소홀하게 취급되

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55%로 나타남(중앙일보, 2005년 1일 17일 자)

-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아내고 실효지배라는 유리한 

지위를 지키는 데 성공

2. 1965년 체제의 한계

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 1980년대 말 냉전 종식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1965

년 체제의 안보협력 기둥에 변화를 초래함

- 냉전 종식을 계기로 한국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

계를 맺고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공산진영에 맞서는 평면적 외교에 머

물 수 없게 됨

- 이러한 변화에 비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안보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국내 여론의 거부 반응도 더욱 

심화

- 반면,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안보분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노선을 채

택했으며, 최근 아베 정권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무기수출 금지원칙

을 폐지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해금하는 등 본격적인 ‘보통국

가화’를 추구

○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본 경제의 상대적 쇠퇴로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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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소됨에 따라 1965년 체제의 경제협력의 기둥에도 변화가 초래됨

- 한일 간의 GDP 격차는 1970년 약 30:1의 규모에서 2013년 약 4:1로 

축소되었으며, 양국의 경제관계가 수직적 의존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한국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저하

- 일본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잃어버린 20년’

으로 표현되는 장기침체를 경험했으며, 1992년부터 20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0.78%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국력 저하에 직면

○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촉진한 요인으로서 중국의 대두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한일관계의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모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함

- 과거에는 마찰 억제의 기제로 작동하던 안보협력이 오히려 한일 간

의 갈등을 촉발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중국 대 

미·일｣의 견제구도 속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에 빠지는 위험을 회피해

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고민이 존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동(2012년)이나, 남수단 PKO 일본 자위

대 탄약 지원 사건(2013년) 등은 단순한 국민감정 차원의 반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측면 존재

-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수준의 한일(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여전히 필요하나, 중국과 미·

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된 대응이 필요하게 됨(MD 문제가 대표적)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해금,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 등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과 역사 수정주의적 자세는 이러한 딜레마

를 더욱 심화

-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가속화한 중국은 2010년에 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했으며, 1990년 일본의 1/8에 불과하던 중국의 GDP가 

2013년에는 거꾸로 일본의 1.9배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

- 무역에서도 중국은 수출(2001년)과 수입(2007년) 분야에서 모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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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과 대일 수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

∙2012년, 한일 FTA보다 한중 FTA 교섭을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결

정이나 최근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도 이러한 경제적 구조 변화를 

상징

나.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 한국에서는 과거 1965년 체제에서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와 독

도 문제에 대한 불만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그 배경에는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비롯하여 한일 간의 경제

력 격차의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외교에 대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가 등 국내적 요인이 작용했음

- 민주화가 실현되고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면서 국민여론이 외교정

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여론은 외교에 대해 투명성과 선명성을 요구하고, 정치지도자들은 이

를 강하게 의식하게 됨에 따라 외교정책이 점차 경직화

- 국민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

○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고려보다 감성적인 인

식이 외교를 좌우하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대두를 외교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

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우경화 추세 가속화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남쿠릴이나 센카쿠와 같은 영토·해양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경직성 표출

- 고이즈미나 아베와 같이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

는 정치지도자가 등장하여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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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1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일 외교현안을 다루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서 과거와 같은 여유와 

융통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대신 적극적으로 따지고 주장하며 

맞대응도 마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서 종래와는 다른 공세적 자세 표출

-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는 태도를 보이는 데 큰 불만을 가

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가 상당히 약화된 

분위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 이

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제기, 정상회

담 개최 문제, 대마도 도난 불상 반환 문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장 기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과거사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던 일본의 중도진보세력조차 최근에는 

한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일방적이며 일본의 성의를 무시한

다고 생각

∙1990년대만 해도 일본 사회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호의적 여론

이 폭넓게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여론이 소수로 전락

다.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

○ 예전과 같이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졌으며, 한일관계에서 1965년 체

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함

○ 한국과 일본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

며, 1965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까지 이러한 상

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일정책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발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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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가. ‘한일관계 2.0’의 구조

○ 1965년 체제를 ‘한일관계 1.0’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를 대체할 ‘한일

관계 2.0’을 모색해야 할 단계가 되었으나 아직 한일관계 2.0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

○ 일본과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비중이 한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략적

으로 매우 중요한 우방국인 만큼,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두 가지 기둥

은 한일관계 2.0에서도 계속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안보적 측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하고 보통국가로 변신을 추

구하는 일본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한반

도 유사시는 물론 평시의 억지력 유지를 위하여 일본의 안보적 협조

를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함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세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과 적절한 수준의 안보적 협력을 유지할 필요

-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직적·의존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고령화와 저성장과 같은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과 새

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

○ 한일관계 2.0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으로서 ‘통일을 위한 협력’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

-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

- 통일을 위하여 한일 양국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이는 한일관계의 마찰과 갈등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제로서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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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는 한일관계 2.0의 세 가지 기둥을 떠받

치는 새로운 토대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1965년 체제는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라는 토대가 결여된 채 

출발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급속히 

확대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1998년을 경계로 하여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전환(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

- 2012년 이후 양국의 국민감정이 재차 악화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의 상호 관심과 교류는 여전히 활발한 상태

나. 대일외교의 추진방향

1) 두 가지 설득력의 겸비

○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대일정책은 한국의 국

민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국내적 설득력과 함께, 변화된 일본 사회도 납

득시킬 수 있는 대외적 설득력을 동시에 겸비해야 함

- 대국적 견지에서 지금의 불만을 조금 덮고 가자는 발상으로는 국내 

여론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일본의 원죄를 지적하며 공세를 벌이는 

방식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일본 사회의 공감 획득 불가능

- 사안별로 시시비비에 따라 따질 것은 따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설득력 확보 가능

○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는 그 핵심이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맞추어 시시

비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자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위안부 문제는 해결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민관공동위원회 발표, 2005.8)

-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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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어야 하며, 강제징용자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

∙위안부 문제는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과 외교적으로 교

섭하기보다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청

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다투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

∙강제징용자 문제는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실시되어 한일 간의 중대

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에 대한 추가적 지원 조치 등으로 국내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 강제징용자 문제에서는 국내 여론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위

안부 문제에서는 일본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나, 국내적으로나 

일본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시비비에 따라 논리적

으로 일관성을 갖는 입장을 세워야 하고, 이는 2005년에 밝힌 정부 

입장을 기초로 하는 수밖에 없음

2) 분리대응

○ 과거사나 독도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완벽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이러

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일외교 전체에서 운신의 폭을 상실하는 일이 없

도록 분리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안보나 경제 분

야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할 필요

- 분리대응은 과거사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안보와 경제에

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일본에게 편리한 논리라는 비판을 초래

할 우려

- 분리대응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처럼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지는 한편,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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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대일 압박에 의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

성이 크지 않은 만큼 위안부 문제와 정상회담을 분리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1)항에서 설명한 대로 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일본에 철저하게 따

지기 위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트랙

(중재위원회 회부 등)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3)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 대일외교의 추진은 한일 양자관계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

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은 물론, 한중일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

- 특히 한중일 협력은 ｢중국 대 미·일｣ 구도로 경사되기 쉬운 한미일 

협력의 균형추로서 유용하며, 한일 간의 양자적 마찰을 우회하여 대

일외교를 관리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의 형성을 시도하되,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다자 네트워크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

4) 새로운 전략적 협력 가능성 모색

○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변화와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이 중요한 외교적 화

두로 등장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 모색을 한

일관계의 새로운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G2로서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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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

∙3)항의 다자협력과 지역협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미일동맹 일변도 정책으로 ｢중국 대 미·일｣ 구

도를 고착화시키려는 노선을 탈피하는 것이 대전제

- 한국도 대일외교에서 분리대응의 발상으로 유연하고 실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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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

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

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

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

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

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

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

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분리 대응,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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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진 행 남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

○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새로이 부상(大

國崛起)하면서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

- 중국 외교의 DNA가 변화해, 기존의 수동적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과 이익을 표방하는 주

동작위(主動作爲) 외교를 지향함. 중국은 ‘핵심이익(core interest)’ 

개념을 통해 자국의 영토·영해·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자아정체성을 전환한 중국은 미국과 대

등한 국제적 지위의 인정과 ‘핵심이익’ 존중을 요구하는 ‘신형대국관

계(新型大國關係)’를 주장함(김흥규, 2015)

○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즉 ‘아시아 재균형(reba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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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부

상이라는 구조적 동학으로 미중 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미

국의 이 지역 접근성이 크게 제약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절박감이 밑바

탕이 됨

-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해군력과 공군력의 

동아시아로의 집중적 이동임. 이러한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

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것임(이상현, 2014)

○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자국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보고, CICA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에서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신안보관’

을 주창하는가 하면, 대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역균형(counter- 

balancing)’ 정책으로 맞섬. 이에 대응해 미국은 신남방삼각(미국·일본·

호주) 혹은 다이아몬드 제휴 체제(미국·일본·호주·인도)를 형성하려 함

-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과 인구 구성의 이점 등에 기반해 ‘Pax- 

Americana 3.0 시대’로,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개

혁 정책과 과감한 제도적 창의를 통해 ‘중국 부상 2.0 시대’로 진입하

고 있음(김흥규, 2015)

○ 세력균형이론이 균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논한

다면, 세력전이론적 주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과 국제정세의 불안정

성에 대해 경고함. 특히 세력전이론의 가장 비관적 전망 중 하나는 부상

국 또는 기존 강대국이 예방전쟁의 유인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으

로,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해 세력전이론이 가지는 함

의는 실질적임. 한편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는 있지만, 아

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

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초래된 상대적인 능력 감소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47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14)의 주장처럼 

평화적인 중국의 부상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주

변국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공격적인 방식으

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중국의 모습은 미국이 서반구의 지역패

권국으로 부상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킴. 중국은 그러한 부상을 자발적

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물론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장악

한다면, 미국은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기하지 않으려 할 것임. 이는 결국 양국 또는 양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견해임

○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

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수단

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 특징을 보여줌

-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거부적 억지와 징벌적 억지, 양 차원의 군

사적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집합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고, 군비경쟁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임. 특히 각국이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선택적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체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추이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을 찾기는 힘듦

(고봉준, 2015)

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

○ 미국·소련·중국에 대한 선제기습공격을 군사전략으로 제시한 1930년대 

군국주의 일본의 안보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 일본의 안보전략 간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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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나 방위계획 대강을 팽창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음. 유엔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의 주시하에서 군국주의의 길로 

회귀하기는 힘듦. 또한, 1세기 전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국력과 국제

적 위상이 강력해져 일본의 독단적인 팽창전략이 불가능함. 그러나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자위대 군사력의 증강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일동맹 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해온 ‘요시다 독트린’의 국

가전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

- 요컨대, 현재의 일본은 충분한 과거사 반성 없이 종전의 ‘요시다 독트

린’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 제3의 길, 

즉 ‘보통국가’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임(박영준, 

2014)

○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기초한 ‘1965년 체제’는 안보적 측면과 경

제적 필요성이 우선시된 결과,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와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됐

으며, 독도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 한국에서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한 불만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그 배경에는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교에 대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대 등이 작용함. 이외에도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를 더욱 촉진한 요인으로는 중국의 대두를 꼽을 수 있음

- 일본은 냉전 종식 후에도 안보분야 역할 확대 노선을 채택함. 최근 

아베 정권은 이를 더욱 강화해 무기수출 금지원칙 폐지, 집단적 자위

권 해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과 

역사 수정주의적 자세를 취함.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

을 조장했고,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2년여간 열리지 못하는 등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임(조세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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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고대 시기의 중강일약(中强日弱) 구도, 

근대시기의 일강중약(日强中弱) 구도를 띰. 특히 20세기의 중일관계는 

침략과 피침략, 원조와 피원조,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였음. 그러나 21

세기의 중일관계는 2010년을 계기로 경제력 분야에서 중강일강(中强日

强)의 ‘대칭형’ 구도로 바뀌고, 지금은 양국이 동북아 주도권을 놓고 경

쟁함

-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같은 시기 중국의 제18대 공산당대회에

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 또한 첫마디에 ‘중국의 꿈(中國夢)=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함. 오늘날 중일관계는 아베와 시진핑이 

제시한 ‘강한 일본’과 ‘중국 부흥’이 강한 마찰음을 내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베노믹스로 지지율을 올린 아베 정권은 침략전쟁 부인, 고노 담화 검

증,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 등 역사인식을 후퇴

시키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을 감행함. 아베 총

리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와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헌법개정(9조)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구축함

-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축복 속에 ‘보통

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한 일본의 겸허한 자세가 아쉬움. 2015년 4월 

6∼7일에는 일본에서 중학교 교과서 검증 결과와 ‘2015년 외교청서’

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아베 정부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학생들과 국민을 가르치려 함. 역대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

가 불거지면 ‘무라야마 담화’를 내세워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했다면

서 과거 보다는 미래를 강조함. 아베 정부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음. 

아베 정부가 미래를 중시한다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것이 미래의 한·중·일 3국 관계에 큰 악

재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차재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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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한일관계는 여전히 ‘과거사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함.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사

실상 전제조건화 되어 있고, 정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

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따라 2015년 8월, 종전 70주년 담

화에서 아베 총리가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할지 여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임

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 

○ 중국은 종전의 북중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

에서 벗어나, 후진타오 시기에 설정했던 북한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 

추진 방향을 시진핑 시기 들어 확고히 함

- 대북문제 주도권이 중국 중앙대외연락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가고 있

음. 중국은 북한과의 대규모 국가단위 경제협력을 자제하고 대북 에

너지 공급 압박과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강화함. 중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김정은 정권에 교훈을 주겠다는 의지로 보임. 핵에 대한 북한

의 전향적 조치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전례 없이 강함. 최근 북한의 대중 비난 강화는 중국의 요구

에 굴복할 의사가 없음을 함축함

- 반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익과 관련해 북한의 전략

적 가치는 여전함.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한국 정부의 한미동

맹 중시, 통일시 반중 정권의 수립 가능성 등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

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임. 북한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탈피하려 

시도 중임(김흥규, 2015)

○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극동·시베리아의 개발과 아태 경제권으로의 진입 등을 도모하는 신 ‘동

방정책’을 더욱 강화함.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대미 공조전선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함. 이러한 러시아의 ‘아시아 귀환’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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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독립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점 등 적

잖은 제약 요인이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구와

의 관계 악화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동아시아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엄

구호, 2014)

- 러시아는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입지 회복도 모색하고 

있음.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 약 109억 달러 중, 90%를 탕감해주고 

무역대금의 루블화 결제에 합의함. 양국은 2015년 4월 제7차 통상경

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자원개발·인프라·교육·과학기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담은 의정서에 서명함. 이에 따

라 러시아가 북한의 내륙철도 현대화사업, 전력망 연결사업, 천연가스 

파이프연결사업 등 나진-하산 철도 연결사업을 모델로 한국자본의 참

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연합뉴스, 2015년 5월 14일 자)

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종연횡’

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

○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

담을 통해 미일동맹을 한층 격상함으로써 대중 견제를 위한 ‘미일 신밀

월시대’를 엶.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아베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대응 범위를 현재의 ‘일본 주변’에

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함

- 미일 ‘신밀월’의 핵심은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임.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라는 ‘안보동맹’과 TPP

라는 ‘경제동맹’의 두 날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임. 미국은 

TPP를 조기 타결하고 일본의 역할 확대로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에 

필요한 군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아베 총리의 구상은 미일동

맹 강화로 인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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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당초 일본이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이 공

동 대응하는 것에서 출발해 1997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후방지

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 이번 개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

로, 일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미국이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음. 

둘째, 일본의 지원 범위가 동북아가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됨. 셋째, 중

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공동 방어를 위

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 것임

○ 이로써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이번 개

정에 한국은 득실이 엇갈림. 긍정적 측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외에

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돼 전쟁 억지 효과가 커진 점임. 하지만 

다자가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

다는 우려도 나옴. 이 때문에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는 긴밀한 협조와 투

명성이 요구됨.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미·일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욱 깊

어질 수 있음(진창수, 2015)

나. 긴밀해진 중러관계 

○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미일동맹에 

맞서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는 신실용 외교 행보에 나섬

- 2015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미국·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에 항의해 대거 불참한 데 반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

석하는가 하면 군사 퍼레이드에 의장대까지 파견함. 이날 기념식 연

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단극세계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군사

적 동맹 결성의 사고가 세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함(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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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5년 5월 11일 자). 이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일동맹을 견제하

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분석됨

○ 중러 양국은 최근 들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2015년 5월, 양국은 흑해와 지중해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함. 이

는 미일동맹의 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임

-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수호이-35 전투기 35대, 6기의 S-400 

최첨단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1991년 옛 소련 붕

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계약을 체결함. 미·일의 새 방위협력지침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동부해안에 배치할 계획으

로, 사거리 400km인 S-400은 센카쿠 분쟁에서 미일동맹을 견제할 

수 있음. 러시아가 S-400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임(조선일보, 

2015년 5월 4일 자)

○ 2015년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집중 

논의함. 중국이 러시아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60억 달러 차관을 제공

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32건의 계약서에 서명함. 러시아는 중국과 대규

모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양해각서도 체결함(2015.5.9, 

조선일보)

- 러시아는 10년간 끌어온 중국과의 가스 협상을 마무리해 유럽에서의 

가스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에 대비함.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8년부

터 연간 380억m3의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30년간 중국에 공

급하기로 함. 이는 중국 소비량의 23%, 가즈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함(엄구호, 2014)

다. AI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

○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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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내 정치경제 상황의 대외적 투사이자 미국

의 아태지역 경제패권에 도전하는 대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 2015년 전반기에 가입국 접수를 시작한 AIIB의 자본금은 1,000억 달

러를 목표로 함. 기존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자본금 1,628억 달러, 

세계은행의 2,232억 달러와 비교하면 특이사항은 없는 것처럼 보이

지만 창립 회원국 수가 57개국에 달한 것은 AIIB의 국제적 매력을 

보여줌. AIIB 설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보임.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이 맨 처음 

가입을 선언하고 일본을 제외한 서방의 주요국 대부분이 가입함으로

써 AIIB가 아시아를 넘는 세계적 경제기구라는 인식이 확산됨. 중국

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

도 AIIB에 합류함. 한국도 AIIB의 창립 회원국이 됨. 미일 주도의 

ADB와 세계은행이 총대출의 10% 정도를 인프라 건설에 배정하는

데 반해, AIIB는 인프라 투자에만 전념하게 됨(김기수, 2015)

○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 주도의 

AIIB를 견제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무역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구

상을 하고 있음. 한국도 TPP 가입을 고려 중임

-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전통 우방과 함께 한국까지 

AIIB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1라운드 대전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

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조속히 타결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 AIIB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

으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도 있기 때문임.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TPP의 중요성을 역설하

면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 나가야 한

다”며 대놓고 중국 견제용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음(연합뉴스, 2015년 5월 7일 자).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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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

○ 근래 들어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

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외교가 

확산되고 있음.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

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 됨

- 냉전 체제가 끝난 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기

울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를 형성함. 특히 한

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 맞닿는 절단면상

에 놓여 외교적 시험대에 섬.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

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함.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임

○ 달라진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각국의 ‘신실용주의’ 외교는 이미 현실화

함.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대표적임.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호주와, 중국 견제를 위해 20년 

만에 다시 미군 주둔을 허용한 필리핀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한 

것이 실례임

- 달라진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통 강국들도 마찬가지

임. 영국은 러시아 제재에서는 미국과 굳건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도 중국의 AIIB에는 가장 먼저 가입해 독자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함.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의식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서도 

AIIB나 BRICS가 창설하는 신개발은행(NDB)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의 금융 패권에 맞섬

- 미중도 예외가 아님. 미중은 ‘아시아 재균형’과 ‘접근 억제 전략’으로 

충돌하면서도 전략경제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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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정상

회담을 하는 등 해빙을 모색하고 있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로 

고민하는 국가들과 ‘중견국 협력체’를 구축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

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제

안함(동아일보, 2015년 5월 5일 자)

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 

가.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분리 대응

○ 2015년 5월 25일,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포함해 일본 내 역사·교육 관련 

16개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성명을 냄. 이번 성명은 지난 5월 6일 세계의 

저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이 여성들의 이송이나 

위안소 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를 발굴해 왔다”며 집

단 성명을 내고 이후 다수 학자(456명)가 동참한 데에 이어 일본군 위

안부 문제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될 전망임. 특히 위

안부 문제의 가해 당사국인 일본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일본 여론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그동안 아베 총리는 역사 왜곡에 대한 질

문을 받을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옴(연합

뉴스, 2015년 5월 25일 자; 조선일보, 2015년 5월 26일 자)

○ 2015년 3월,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70.1%)이 반대 의견(22.4%)의 3배를 넘음. 한일관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1.0%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라고 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27.3%)’나 ‘북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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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막기 위해(11.1%)’라는 응답을 크게 앞지른 것은 눈길을 끄는 대

목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옴(동아

일보, 2015년 4월 2일 자)

○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표면상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

이 불응해 온 모양새를 감안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한 뒤에 

명분과 실리를 다진 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게 바람직함. 다만 한일 

정상회담도 한일 수교 50주년인 금년 내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현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이 한일관

계 진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옴. 한일 정상회담

이 열리더라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관계 

악화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은 그대로 계속 해결을 추구하고 이와 

별도로 경제문제나 안보협력 등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힘(연합뉴스, 

2015년 5월 4일 자)

○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안보·경

제·관광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과거사를 

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와 분리하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 유지 속

에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 분야의 교류가 부쩍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임

-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5년 5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년여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림. 한일 재무

장관 회의도 2015년 5월 23일 도쿄에서 2년 6개월 만에 열렸는데, 최

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

화할 것을 강조함. 한일 통상장관 회담도 2015년 5월 23∼24일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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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2년 1개월 

만에 열림. 이에 앞서 2015년 4월 11일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계

기에 한일 관광장관 회담도 개최됨. 요컨대, 한일 간에는 이미 ‘정상

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에 들어선 양상임

○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흐름이 과거사 문제 진전과, 궁극적으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지 주목됨.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는 양측의 필요성에 따른 측면이 큼.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세계경제의 침체·둔화 국면이 장기화되

는 상황임

- 정부는 한일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

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현 

상황에서 서울이나 도쿄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

다”면서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담이나 ASEAN+3 회의 중 한

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연합뉴스, 2015

년 5월 24일 자)

나.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 실타래처럼 얽힌 한중일 간의 갈등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현재 중단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재개하는 게 중요함.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을 윤번제로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데, 제6차 한

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미 한중일 정

상회의 개최를 제안함.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난국 타개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노력해야 함. 한

국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게 자연스런 

수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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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서 2013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

했고, 2014년에도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음. 이처럼 3국 간 최고

위 회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58개의 3국 정부 간 협

의체 전체가 그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 물론 3국 간 갈등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야말로 갈등 완화 내지 해소의 실마리

를 풀어나갈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안임

○ 2014년 11월의 베이징 APEC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4월, 인도네시

아 반둥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의 연내 개최에 대한 장애는 크게 완화되고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음

- 한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음. 한중일은 2015년 3월,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년 5월 20일, 제주평화연구원의 주

관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포럼에서 “올해 한중일 3국 정

상회의가 2010년처럼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섬 제주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기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다. 반일·혐한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최근 일본의 보수적 미디어와 우익계 잡지는 긴밀한 한중관계를 놓고 

한국을 ‘리틀 차이나(little China)’로 부르는 등 혐한을 부추기는 논조

를 보임. 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때리는’ 상업적 출간물들이 줄을 잇고 

있음

-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토대 교수는 혐한파의 주장에 대해 “한마

디로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수교 이후 50년간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어 왔는데, 일본인 시각에서 보면 ‘일본과 더 이상 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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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자’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을 배척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

국의 중국 쏠림 현상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

게 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력이 많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온 오랜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 쪽으로만 가버리느냐는 서운한 

마음이 일본인들에게 생기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혐한 감정을 더 부

추긴다. 자신을 혐한파라 부르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혐한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꽤 많아졌다”고 분석함

- 오구라 기조 교수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에 접근하고 또 일본을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 “물론 일본이 변해야 하지만 한

국도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 축적해왔던 화합의 노력을 과

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

해하고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일본사회 분위기가 단번에 달

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함. 그는 또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판만 한다는 

인식을 주면 혐한파와 아베 정권에 성장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지금의 한일사회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심리적으

로 여유가 있다. 혐한파를 친한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함(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 반일·혐한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한국은 정치인들부터 ‘반일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우리 정부와 지식인 사회도 동북아

의 공동운명체적 평화공존과 지역협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반일감

정을 승화시키기 위한 여론 순화 캠페인에 적극 나서야 함

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

○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권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본의 학계 등 전문가 집

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한국 정부가 ‘보통의 일본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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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부단히 내보내는 게 바람직함. 양국 청소년 등이 상대국을 방문하

는 이벤트를 갖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함

- 2010년 한일합병 100주년에 KBS와 NHK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62.2%, ‘싫어한다’는 24.8%였

음(KBS 방송문화연구소, 2010).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1999년 

설문조사시 43%였던 데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한류 붐이 있

었음.

- 일본인에게 ‘한국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배

용준이 20.8%로 1위였음.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 이후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돼 한국에 대한 호

감도가 급감하고(2014년, 40%), 일본에서의 한류 붐도 급냉각되어 

한류의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보 거리는 반한시위로 몸살을 앓음. 고

하리 스스무(小針進)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교착된 양국관계

의 ‘출구’ 마련을 위해, 일본 대중문화의 미개방 분야에 대한 완전개방 

선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조선일보, 2012년 10월 9일 자)

○ 한일 간의 민감한 갈등 사안에 대한 양국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언론

인들이 갈등 현안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 양국 언

론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입장의 숙지가 필수적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966년 이래 매년 ‘한·일 편집간부 세미

나’를 양국에서 번갈아 열고 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중견 언론인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2011년 이래 

매해 열고 있지만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일선 

기자들의 교류는 찾아보기 힘듦. 미디어 공공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

일 언론인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위한 회합을 다양한 

레벨에서 빈번하게 마련하는 게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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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필요

○ 한일관계 파행은 양국 간 외교 마찰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파

급돼 투자와 교류를 위축시켰고,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이 악화됨으로써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비용이 크게 증대됨. 비단 양국관계에 한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협력과 다자외교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한국외교의 전

반적인 전략 공간을 제약함. 특히 동북아 국제질서가 미중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세력에 의한 지역질서 안정화 기

제의 구축도 저해함

-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현 정부의 통일(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함. 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게 미중의 움직임이 상호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는 불가결함(조양현, 2015)

○ 지정학적 요충인 한반도에 자리잡은 한국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과

정에서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미중, 남북러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다층적 복합·균형외교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한국은 특유의 ‘포지셔닝 파워(positioning power)’를 적절하게 구사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다자협력의 ‘가교역할

(bridging role)’을 충실히 해내야 함. 대일외교도 이러한 큰 구도의 인

식에 기초해야 함

- 미일 ‘신밀월’에 대응해 중러 또한 밀월관계로 발전하면서 오는 9월 

중국의 항일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갖기로 

함. 이 역시 미일의 새 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옴. 한반도를 둘러싸

고 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움직임마저 엿보임. 따라서 한국 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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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

근이 어느 때보다 요청됨

- 극심한 역사 및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2014년 11월 

“최근 긴장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의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실용외교’를 선보인 것

은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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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정책 연구에 종사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싱크탱크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서도 좋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해 왔다. 국가별 정책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해 온 싱크탱크들은 정책연구, 여론조성, 공공외교 등의 역할

을 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및 미디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가 정

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해

진 거버넌스 시대에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싱크탱

크 현황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67

싱크탱크의 부상과 공공정책에서 역할

이 숙 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동아시아연구원장

1. 싱크탱크의 정의와 정책 생태계에서의 위치

가. 싱크탱크의 정의 

○ 연구기관을 지칭하지만 순수 학술연구보다는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을 

통칭함. Abelson(2002)은 싱크탱크를 “일반적으로 공공정책 연구에 종

사하는 비영리적, 초당파적 특징을 지니는 조직”이라고 정의함. Rich 

(2004)도 “주로 전문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산하여 정책 결정과정을 지원

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영리적인 조직”으로 유사하게 정의함. 비영리성의 기준은 싱크

탱크가 수익활동을 한다 해도 통상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초당파

성은 정당이 만들었거나 사회운동 지향성을 가지는 기관의 경우 지켜진

다고 말할 수 없음

나. 용어의 기원 및 발전

○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가집단이 전략연구에 참

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각’과 ‘탱크’라는 단어가 조합되었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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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두뇌집단’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공식적 집단보다

는 공식적 조직이나 기관을 칭함. Smith(1991)는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1950년대 전후에 설립된 랜드연구소와 같이 군사문제 연구를 위한 계약 

연구조직(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

되었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종류의 민간 연구집단을 칭하는 대

중적이지만 모호한 용어로 발전했다고 말함

○ Abelson(2002)은 미국 싱크탱크들의 역사적 형성기를 1900∼1945년 

제1세대 “학생 없는 대학,” 1946∼1970년 제2세대 “정부계약 수행자,” 

1971∼1989년 제3세대 “옹호형 조직,” 1990∼1998 “허영적 조직”으로 

구분함. 제1세대의 경우 브루킹스연구소나 후버연구소처럼 학문보다는 

정책입안자를 위해 사회문제 연구를 실행했으며, 제2세대는 랜드연구소

나 도시연구소처럼 1970년대 특정 정책 분야에서 대안 제시를 위해 정

부와 계약한 연구를 주로 수행했음. 제3세대는 헤리티지재단이나 케이

토연구소, 진보정책연구소와 같이 이념적 가치 옹호와 전파를 위해 활

동했으며, 제4세대는 카터센터나 닉슨센터처럼 특정 정치인의 장식품으

로 기능하거나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고 분류함

○ 영미식 관점에서 싱크탱크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시민사회 조직이며, 

싱크탱크가 많아졌던 시기는 1970∼80년대로 큰 정부에 대한 견제 차

원의 보수주의 사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됨(Ricci, 1993). 

한편, 북유럽 싱크탱크들은 정당이나 정부와 관련되어 있거나 대학 부

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이들의 재정은 국고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Day, 2000).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싱

크탱크가 국책기관으로 설립되고, 이후 민간부문으로 확산된 경우가 많

음. McGann과 Weaver(2002)는 정보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한 국

가의 정부는 이해 가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유익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러한 수요가 독립적 공공정책 조직이나 싱크탱크를 만들게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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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대표적으로 발전국가의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국책기관으로서 

싱크탱크가 설립된 사례임(Lee, 2011). 1960년대 과학기술 분야의 싱크

탱크(1962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나 1966년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원 등)가 한국 싱크탱크의 효시가 됨.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개

발연구원(KDI)이 1971년 설립되면서, 정부부처들은 국책 연구기관들을 

하나쯤은 갖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

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됨. 민주화 이후

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정책대안

활동을 시작함. 또한 1990년 충북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지자체들도 싱

크탱크를 설립하였고, 정당들도 1995년 여의도연구소를 시작으로 싱크

탱크를 설립하게 됨

다. 정책 생태계에서의 위치

○ 정책 생태계에서 공공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국

민의 요구를 입법활동으로 지원하는 국회가 싱크탱크의 중요한 소비자 

위치에 있음.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싱크탱크들은 최종 소비자를 

시민으로 간주하고 활동하기도 하나, 공공정책 결정자인 정부가 핵심적 

소비자로서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이 실제 공공정

책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달려있음. 따라서 임팩트 없는 정책연구는 

가치가 떨어지며 이 점에서 학술연구와 차별화됨

○ 정책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싱크탱크는 ‘연구에서 정책

(from research to policy)’으로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됨. 정책 생태계가 

개방적 시장형에 가까울수록 마치 상품에 투자자가 있듯이 정책 아이디

어를 지원하는 재단들이 존재하고, 생산된 정책을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는 경우 정책 생태계는 경쟁이 제한적인 분절화된 시장이라 

말할 수 있음. 한편, 만들어진 정책연구물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

우는 제한적임. 따라서 싱크탱크 전문가와 지도자들은 소속기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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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대를 위해 정부관료나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과 활

발한 네트워킹을 함.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은 신문 기고나 TV 인터

뷰 등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옹호하는 정책의 영향력을 키워 정부

관료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도 함. 세계적 싱크탱크들은 국경을 넘

어 범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책연구물을 전파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비록 소속기관이 정부부처나 정당, 기업, 시민단체로 다르겠으나, 싱크

탱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창의적·대안적 공공정책 아이디어 공급의 중

요한 전제 조건임. 정책연구는 과학적 합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

적 처방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정치나 사회운동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

함. 한편, 싱크탱크들은 같은 이슈영역에서는 상호 경쟁하기 때문에 정

책연구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됨

2. 싱크탱크의 부상과 역할

○ 아이디어의 가치가 점차 증대하게 된 정책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Stone(2004)은 싱크탱크를 “정책과정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들을 위한 

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위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함. 싱크탱크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의 정책역량을 증대시

킴으로써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가능케 함.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정부

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나 전문가

집단들에서 대안적,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들이 생산됨. 특히 공공문제

들이 더욱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급이 시급하게 됨. 싱크탱크가 발달한 선진

국에서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경쟁하며, 이의 생산을 위해 재정이 지

원되는 일종의 ‘아이디어 시장(idea market)’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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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은 국내에서만 연구성과물을 유포하는 것이 아

니라, 국제적 네트워킹과 교류를 통해 성과물을 확산시켜 국제적 영향

력도 상당함. 이 점에서 Parmar(2004)는 싱크탱크가 연구와 여론동원

만이 아니라 국제회의를 통해 비공식적 외교에도 관여한다고 말함

○ Medvetz(2008)는 싱크탱크를 사회적 공간에서 구조적으로 중간에 위

치한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싱크탱크가 정책연구와 

더불어 지식을 생산하지만, 그 지식을 배포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나 미디어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지식생산의 장, 

정치적 장, 경제적 장, 미디어 장 등 4개의 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연구하고 조언하는 것 외에도 다각적이고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

다는 것임

○ 요약하자면, 싱크탱크는 전문적 정책연구물을 생산하여 공공정책의 효

과성과 민주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간외교나 공공

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임.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정책 생태계

에서 중요한 만큼, 싱크탱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이나 

미디어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정부

가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기관

과의 협력이 중요해진 거버넌스의 시대에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임. 특히 민간 싱크탱크들이 특정 이슈영역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다

양한 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3. 세계 싱크탱크의 현황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PS)가 매년 발간하는 Global Go To Think Index 2014년 판

(2015.1.22 발표)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하는 3,500명 이상의 패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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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6,681개의 싱크탱크를 지명했는데 북미대륙에 1,989개

(30.05%), 유럽에 1,822개(27.53%), 아시아에 1,106개(16.71%), 중미와 

남미에 674개(10.18%),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521개(7.87%),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에 467개(7.06%), 오세아니아에 39개

(0.59%)로 집계됨. 국가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싱크탱크를 갖고 있는 상

위 10개 국가들은 미국 1,830개, 중국 429개, 영국에 287개, 독일에 194

개, 인도 192개, 프랑스 177개, 러시아 122개, 일본 108개, 캐나다 99개로 

랭크됨. 한국은 35개로 집계되어 코스타리카(37개)나 튀니지(38개) 보다

도 적은 상황. 이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영어로 연구물을 생산하지 않거

나, 국제적 교류가 별로 없어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세계에서 싱크탱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396개가 워싱턴에 

소재하여 두 번째로 싱크탱크가 많은 매사추세츠주 176개와 큰 차이가 

남. 세계 4대 싱크탱크는 Brookings Institution, Chatham Hous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같은 미국과 영국 소재 싱크탱크가 차지하

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안보 분야 5대 싱크탱크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한국 싱크탱크들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 국

책 연구기관이, 민간 싱크탱크 가운데서는 동아시아연구원이 많은 부문

에서 평가됨.

4. 한국 싱크탱크의 현황

○ 싱크탱크의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국내 싱크탱크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

악할 수는 없음. 이연호(2009)는 국내정치,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166개로 규명함. 국책/지자체 싱크탱크가 34%, 

시민/권익옹호 싱크탱크가 34%, 학술적 정책연구 싱크탱크가 2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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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구소가 9%, 정당 싱크탱크 3%로 구성된다고 밝힘. 국내에서는 한

국경제신문이 100개 싱크탱크를 부문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한국 싱크탱크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 중앙정부부처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책 연구소들은 한국에서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주무부처를 위한 전문화된 연구를 생산하는 역

할을 하고 있음.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은 1999년 3월 ‘정부출연 연구기

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각 부처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경

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회로 편입되어 관리되다가 

통폐합을 거쳐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26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

구회 11개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14개가 2014년 6월 

통합됨) 2개 연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이들 국책 연구기관들은 국

제적 기준에서 볼 때 재정이나 인력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편임.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필요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0년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

체들의 싱크탱크는 이미 1990년대에 설립됨. 1990년 충북발전연구원을 

시작으로 경기개발연구원(1991년), 전남발전연구원(1991년), 서울연구원

(1992년), 경남발전연구원(1992년), 강원발전연구원(1994년), 대구경북

연구원(1995년), 충남발전연구원(1995년), 광주발전연구원(1995년), 인

천발전연구원(1996년), 제주발전연구원(1997년), 울산발전연구원(2000

년), 대전발전연구원(2004년), 전북발전연구원(2005년)의 순서로 총 15

곳의 기관이 활동 중임. 이들은 주요 국책사업의 유치나 지역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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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하고 있고, 소속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규

모나 인력 상황이 매우 다름

○ 행정관료가 국가정책을 이끈 발전 역사 속에 이들을 보좌해 온 정부출

연 싱크탱크들의 기여는 인정해야 하겠으나, 미래 정책 생태계에서 날

로 증대하게 될 민간부문 싱크탱크들의 경쟁력에 밀릴 가능성이 큼

- 이들은 정부만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어 연구의 참신성과 자율성

에 한계가 있음. 또한, 주무부서의 정책 방향에 맞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어려움. 정부가 바뀌면서 같은 국책 연구

소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연구물을 생산하는 경우도 발생함

- 한편,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물을 공급받는 정부와의 안정적 관계로 

인해 외부 기관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음 

- 미디어나 시민사회와의 연계도가 낮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음

- 몇 개의 기관 외에는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 인지도가 낮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싱크탱크들은 아직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

립할 역량이 부족한 편임. 이들의 역량강화는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필요한 과제임

나. 정당운영 싱크탱크

○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운

영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정

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국고보조금이 재정의 3분의 1이상을 차지

함. 통상 선거가 없는 해에는 약 300억 이상이, 선거가 있으면 두 배가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는데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정당 

전체의 총수입 2,974억 3,0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1,029억 3,800만 원

으로 전체의 34.6%임(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 2013).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30%를 정책연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자

료에 의하면 불과 5%만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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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벤치마킹하면서 당시 민자당이 설립한 여

의도연구소는 2014년 연구원으로 승격하였으나, 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을 보이는 등 독립재단으로서 독립성이 취약함. 

김대중 대통령 시절 집권 민주당도 국가전략연구소를 설립함. 새정치민

주연합은 2008년 민주정책연구원으로 개원

- 이들 정당형 싱크탱크는 재단의 형식을 취해도 이사장이 소속 정당 

대표이고 이사진의 대부분이 소속 정당 의원임. 따라서 독립적이거나 

대안적인 정책연구가 어려움

- 예산이나 전문성 면에서 국책 연구기관보다 취약

- 독일처럼 정당형 싱크탱크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정당정치가 정책플

랫폼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가능. 기술관료기구가 정당이나 정치인들

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정부산하 

국책 연구기관 대비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다. 대기업출자형 싱크탱크

○ 삼성, 현대, LG경제연구원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 한국의 대

표적 기업들이 경제와 경영연구와 관련해 산하에 싱크탱크를 두고 있

음. 다른 기업 싱크탱크들과는 달리 삼성경제연구소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

구하고 인력·예산·영향력에 있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임. 2008년에

는 개인 기업인의 후원으로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 설립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연구와 교육사업, 국제컨퍼런스를 주도

하고 있음. 이들 대기업 싱크탱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임

- 경제 및 경영 연구 비중이 크고 정치나 행정, 사회문제 등 공공의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

- 기업형이기에 시장중심적 시각이 강함

-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와의 네트워크가 약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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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민단체에서 성장한 싱크탱크

○ 민주화 이후 등장한 경실련(1989),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음. 경실련은 1990년에 경제정의와 투명경영 옹호를 위

해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를,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에 전국 8개 연

구소로 구성된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를, 참여연대는 정치사회 분야

에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에 참여사회연구소를 부설 기

관으로 창설함. 이들 시민단체 싱크탱크들은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입법활동, 준학술지 발행, 시민교육 등 다양한 활

동을 전개 중임. 1990년대 사회경제 분야에서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성

과를 보이면서, 크고 작은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증가함. 2006년 3월 창

립한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의 실천을 강조하여 ‘Think & Do Tank’

로 자기정체성을 두고 활동 중임

○ 이러한 시민단체 싱크탱크들은 개혁의제 설정과 옹호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대표적 연구소들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전문가를 유치하는 데도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이념 및 운동 지향 성격이 강해 실증적, 전문적 정책연구 역량은 아

직 취약한 편임

마. 학계, 언론, 기타 독립형 민간 싱크탱크

○ 대학 내 연구소는 소규모로 주로 외부 연구비를 받기 위한 창구로 활용

되는 측면이 있음. 책임 교수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다르며, 결과물도 

학술적인 경우가 많아 정책 파급력은 약함. 한편, 대학에서 시작하여 전

국적 평판과 영향력을 확보한 연구소도 존재함. 경남대 산하 극동문제

연구소,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등 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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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에서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나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언론기관 산하 연구소가 급증하는 추세임. 그러나 자체 연구인력 충원 

없이 미디어의 사회운동 방향에 따라 간판이 달라지는 취약성이 있음

○ 세종연구소나 동아시아연구원과 같은 순수 민간독립 싱크탱크들을 주

목할 만함. 동아시아연구원은 교수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연구원으로 국

제화, 네트워크화로 성과를 보임. 네트워크형 전문연구기관으로 가능성

을 제시함

5. 한국 싱크탱크의 성장 전망과 활성화 조건

○ 공공정책에서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확산될 전망임. 특히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시민참여형이나 전

문가형 민간 싱크탱크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시민단체 싱크탱

크의 경우,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서로 비생산

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공공의제에 관해 건설적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

고 협력하도록 하는 임무가 필요한 시점임. 전문가 싱크탱크는 네트워

크형 조직을 취할 경우 초기 비용이 적어 설립이 용이함. 이들 민간 싱

크탱크들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울 경우,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임

○ 한국 싱크탱크들은 ‘연구재정, 전문성 확보, 국제화를 통한 외연 확장’ 

세 가지 조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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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재정 확보

- 국책 연구기관과 대기업출자 연구기관 외에는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음

- 재정 확보 없이는 전문가 채용이 불가능해 연구능력이 떨어짐 

- 누가 연구를 위한 돈을 지불할 것인가?

○ 한국 정부부처들은 정책 아이디어 공급원을 다양화시켜 경쟁해야 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아이디어를 넓게 얻을 수 있음.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간 경쟁은 정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임. 민간 연구

기관에 기회가 돌아가도록,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중심으로 지원

하는 체제에 싱크탱크를 포함시켜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함

○ 연구비를 지원하는(grant making) 민간재단의 창립이 시급함 

- 대기업과 재력가들은 장학사업과 대학시설을 주로 지원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음(미국

의 포드재단, 맥아더재단, 카네기재단, 게이츠재단, 리차드슨재단 등 

참조)

○ 시민들의 기부 필요성

- 이념이나 사회운동 지향이 유사한 연구기관에 회비 및 기부금을 지

원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인력의 전문성 확보

○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기관보다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바뀌고 

있음

- 대학 학생 정원 감소로 교수인력 충원은 유수 대학 외에 별로 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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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싱크탱크들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여 및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잘 낼 수 있는가?

○ 새로운 정책 분야와 이슈를 학습시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새로운 분야와 이슈에 능통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함(외교안

보와 경제에 비교하여 날로 증대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연

구기관 수가 너무 적음. 외교안보와 경제문제에서도 새로운 이슈를 

다룰 전문가 공급이 절실함)

○ 정책전문가 풀을 넓힐 것:

- 공직경험자, 언론인, 기업인, 법조인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을 정책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길임

- 정책연구인력은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함(정부와 연구소를 오가는 미

국식 리볼빙도어가 유용함. 현재는 정책자문 역할이 교수나 연구자 

같은 지식소유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임. 따라서 기업인, 언론

인, 시민운동가 등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정책서클에 참여시켜야 

함. 예를 들어, 금융계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가 금융정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다. 연구기관의 국제화

○ 국내 연구기관은 경제나 안보정책에서 서구 특히 미국 기관들로부터 정

보를 일방적으로 수신·분석하는 일방적 생산과정을 갖고 있음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취약함. 고비용의 일회용 국제회의를 넘

어서는 다양한 네트워킹이 필요함

○ 좋은 연구결과물을 해외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적극 송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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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한국문제, 한반도문제에서의 정책 아이디어 등은 국제적 경쟁

력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력 신장이 필요함

- 디지털매체 덕분에 작은 기관도 해외에 정책연구물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영어로 정책연구 결과물을 전파해야 국제적으로 알려질 것임:

- 연구결과물의 영문화 작업이 시급함

- 좋은 정책도 영어로 소통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음

○ 세계로 넓게 네트워킹해야 함:

-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주요국과 인도, 브라질 등 부상

하는 국가들의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킹해야 새로운 정책 아젠다와 이

슈를 알고 준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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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

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

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 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

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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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세력 경쟁 속의 한국외교 재성찰:
전략적 딜레마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

은 용 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1)

○ 긴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는 비판이론을 사회과학 분야에 본격적으로 확

립하고 확산시킨 주역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

라고 할 수 있음

○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불평등, 억압, 지배,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

인이 되는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Devetak, 2005: 137-138). 즉 칸트의 비

판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사회억압을 일

으키는 현존체제와 구조로부터 “해방(emancipation)”되는 것에 큰 관

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1960년대 들어서 하버마스(Habermas), 

아도르노(Adorno), 마르쿠제(Marcuse),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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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하

버마스의 활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음2)

○ 1968년 처음 출판된 그의 책 󰡔Erkenntnis und Interesse(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에서 하버마스는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성’을 정

면으로 반박하면서 실증주의 토대에서 생산된 경험적 지식 역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함. 그는 또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사

회의 불균형적 권력이나 정보의 왜곡 및 은폐의 문제가 해결 혹은 제거

되면 “이상적 담화상황”이 연출되어 결국 이성적으로 더 나은 주장(발

언)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3)

○ 만약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듯 이론과 관측의 분리 및 이를 통한 ‘경험적’ 

검증이 과학적 지식의 보장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산된 경

험/분석적 지식 역시 ‘예측’과 그것을 통한 사회(자연)현상의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함

○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의 인식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 ‘불’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권력불균형이나 의사소통의 왜곡 및 정보의 

은폐를 낳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회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

며 그러한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론의 핵심기능으로 규정함. 즉 이론은 중

립적일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변혁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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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

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

○ 국제정치학(IR)에서 비판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적용한 ‘초창기’

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로버트 콕스(Robert Cox), 앤드류 린클레이터

(Andrew Linklater), 리처드 애슐리(Richard Ashley), 마크 느펠드

(Mark Neufeld), 마크 호프만(Mark Hoffman) 등을 꼽을 수 있음

○ 국제질서를 논하면서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특정한 목

적을 ‘위한’ 것이다(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라는 콕스의 발언은 ‘IR의 비판이론’이 갖는 인식론이 프랑크

푸르트학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줌(Cox, 1981: 128)

○ 전통적 비판이론과 마찬가지로 IR의 비판이론가들 역시 이론(theory)

과 이론가(theorist)는 분리될 수 없기때문에 가치중립적 지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IR 이론도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 콕스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을 소개함: 하나는 그가 선호하는 

비판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문제풀이형(problem-solving)” 이론으로 

명명된 유형임

○ 콕스에 의하면, “문제풀이형” 이론은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선

호’하며 나아가 현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임. 

달리 말해 “문제풀이형” 이론은 현(現) 체제나 구조 ‘내(within)’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존 질서의 ‘유지’ 혹은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함(Cox, 2007: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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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츠의 신현실주의나 코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가 바로 “문제풀이형” 

이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IR 이론이라 할 수 있음.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국제정치적 질서와 속성(예컨대 무정부성과 힘의 정치 등)을 ‘주어진’ 

현실 내지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기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주장(예컨대 정책 결정의 신중함, 힘의 증강 

및 균형, 국제기구 및 제도의 확장 등)을 제안함

○ 신현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자체를 문제 삼

고 그것을 변형하려 하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것과 ‘함께’ 작동하도록 

자신들의 이론을 위치시킴

○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것을 용이하게(facilitate the smooth operation)”하는 것이 

신자유제도주의의 목적이라는 코헤인의 발언은 “문제풀이형” 실증주의 

이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줌(Keohane, 1984: 63)

○ 이러한 접근을 통해 비록 질서의 내부적 문제해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질서 자체가 갖는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은 외면되면서 결국 ‘현’ 질서가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

판이론은 지적함

○ “문제풀이형” 이론이 나아가 비록 가치중립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가

치가 배제된 실증적 연구방법을 내부의 “문제풀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 내세우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현존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가치’

가 내재된 이론이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현 질서

에 대한 “안정화 효과(stabilizing effect)”를 발휘하게 됨. 비판이론은 

이것을 문제시하면서 이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함

○ 한편, 국제정치연구가 “피할 수 없이 규범가치적이다(unavoid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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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라는 마크 느펠드의 발언은 IR 비판이론의 지향점이 무엇

이며 실증주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줌(Neufeld, 1995: 108)

○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이론은 연구자들은 전 지구적 불평등, 권력과 정

보의 왜곡, 국제기구의 부조리, 국가의 독재 및 부도덕한 전쟁, 국제사회

의 ‘정치적’ 개입, 국가 주권 및 영토의 ‘배타성’,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의 패권경쟁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야기하는 현질서과 현재

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 많은 관심 

및 가치를 부여함

○ 나아가 이러한 ‘가치 내재적’ 연구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타당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믿음

○ 요컨대 IR 비판이론은, 실증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신현실주의나 신자

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나 국가의 합리성은 자연

스럽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불변의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국제정치의 현 질서를 “부자연스럽게(denaturalizing)” 만들면서 

결국 이를 통해 현 질서의 ‘내부’가 아닌 질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줌

○ 현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질서의 모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이론가들에게 “세상을 아는 것과 그것을 변형하는 것은 불가분

(know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world are inseparable)”한 

것, 즉 동일한 것으로 이해됨(Jackson, 2011: 160)

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 현 질서의 변형과 해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IR 비판이론은 자연스럽게 

권력(power)의 문제에 천착함. 물론 기존의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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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풀이형” IR 이론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권력에 관한 이론이지

만 비판이론은 허칭스(Hutchings)가 지적하듯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반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확연히 구별됨: “IR 이론은 정치(권력)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정치적(itself political)이다”(Hutchings, 

1999: 69)

○ 이는 IR 비판이론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론’이 어떤 특징을 

갖고있는지 잘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함: IR이 “스스로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IR 이론과 이론가가 국제정치의 ‘현실’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동

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임

○ 행위자의 언어, 관념, 개념, 주관적 이해를 구조와 질서의 형성에 중요

단위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IR 비판이론의 존재론은 구성주의

의 그것과 잘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콕스와 싱클레어

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줌: “국제정치의 구조는 행위자의 

상호주관적 이해의 산물(intersubjective products)”이며, 비록 “구조

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인 인간이 마치 실제 존재한다

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Cox and Sinclair, 

1996: 138)

○ 한편,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은 인식론으

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오히려 이론의 기능과 이론가의 역할에 대한 인

식의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비판이론은 현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도전, 나아가 그것의 변형을 추구

하고 이를 위해 사회역사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성찰적’인 맥락에서 수

행하지만, 주류의 구성주의는 가치 내재적 연구(즉 연구자의 가치판단)

에 거부감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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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주의에는 매우 다양한 변주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비판적 구성주의

(critical constructivism) 역시 존재하지만, 주지하듯 구성주의 내에서 

“주류”는 미국 학계의 구성주의, 특히 웬트(Wendt)류의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주류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현 질서나 체제의 “변

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 호프(Hopf)가 잘 설명했듯, 전통적인 주류의 구성주의자들은 ‘규범’에 

관심을 두지만 그들의 연구가 “규범적 아젠다(normative agenda)”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결코 용인

하지 않음”(Hopf, 1998: 183). 애들러(Adler) 역시 주류의 구성주의자

들은 “해방이나 주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함(Adler, 

1997: 333). 이런 차원에서 이론적 “성찰”은 주류 구성주의의 관심 대상

이 아님

○ 비판이론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음. 비록 전통적 구성주의는 국

제정치에서 규범과 같은 관념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했으나,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 

즉 국제정치에서 “어떤 규범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윤리철학적 

문제에는 침묵함으로써 결국 현 질서에 연계된 규범의 정당화 혹은 지

속화에 공헌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비판이론이 IR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역량(material 

capabilities)으로써 이해되는 권력문제라기보다는 푸코(Foucault)가 

오랜 기간 지적해왔던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발생하는 지

식권력(knowledge-power)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비판이론은 이 문

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론적 “성찰(reflexivity)”을 강조함(Cox and 

Sinclair, 1996; Hamati-Ataya, 2014)

○ 여기서 이론적 “성찰”이라 함은 연구질문이 도출되고 지식이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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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시공간과 현 질서에 대한 자의식이면서 동시에 그 질서와 시공

간에서 이론가 자신, 그리고 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구성적’ 역할

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혹은 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론적 

“성찰”의 궁극적 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득권과 패권적 질서

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임

○ 비판이론은,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는 물질적 역량으로서 이해

되는 권력의 문제 즉, 권력의 불균형,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될 수 없다고 봄. 궁극적으로는 “성찰”을 통해 국제사회

의 현 질서에 내포된 억압성, 차별성, 배타성을 들춰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성, 개방성, 공동체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음(Shapcott, 2010)

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 정책에 관한 시사점

○ 비판이론의 유용성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실행’의 차원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매우 큰 함의를 갖고 있음. 즉,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서 ‘내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억압적 

질서의 ‘변형’에 있으며 이론가와 이론은 그 질서 형성의 일부분이기 때

문에 그것을 변형하기 위해서 이론적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비판이론의 논리는 한국외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가장 활발한 논의 혹은 논쟁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임: ‘미중 간의 세력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

을 해야 하는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로 흔히 표현되는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기사, 정책제안서, 그리고 학술논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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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 이 질문이 비판이론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체’될 수 있음

○ 우선, 질문은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미-중 간의 경쟁 및 대결

을 그저 ‘주어진’ 현실로, 나아가 변형 불가능한 구도나 질서로 받아들이

고 있음.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질서 ‘내부’에서 국가행위자는 어떤 ‘선

택’을 해야 하는가(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형식임

○ 이렇게 구성된 질문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이미’ 상당히 제약되며, 따라

서 선택의 범위도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음

○ 주지하다시피, 한미동맹 강화, 친중외교, 그리고 이른바 “연미화중(聯美

和中)” 전략과 같이 셋으로 구분되는 정책방향이 한국외교 관련하여 현

재 진행 중인 논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여기서 ‘해체’된 질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그 질문

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음

○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는 늘 고정되어 변형된 적이 없는가?” 동북아

시아의 현 (대결적) 질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그 질서는 시공간을 넘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물리적, 담론적 차

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그 질서를 형성하

는 혹은 그 질서를 수용하는 행위자는 국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이론가는 그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의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 비판이론을 통해 재구성되는 이와 같은 ‘성찰적’ 질문들은 현 질서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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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

히 인지하게 하여 질서의 변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나

아가 질서 ‘형성’의 한 행위자로써 한국이 주체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모

색하며, 더불어 담론적 그리고 실천적 성찰을 촉발하게 함

○ 비판이론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질서 ‘내부’에서 도출된 미국 중심 

또는 중국 중심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적 질서

의 ‘변형’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그러한 질서가 ‘구성

된’ 사회적 조건의 파악을 주문하면서 언어 및 지식의 구성적 기능에 주

목할 것임

○ 앞서 서술했듯이, 비판이론에 따르면 이론 및 이론가는 현실의 중요한 구

성단위임. 따라서 현 질서가 ‘대결적’이라면 대결적 언어, 이와 관련된 이

론과 지식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재생산되고 강화되면서 대결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보자면 여기서 한국의 외교적 목표는 이 구성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연결의 출발점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함

○ 평등, 자유, 평화, 개방, 공동체, 전 지구주의 등과 깊게 연관된 언어와 

지식,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이 중요해짐

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이론이 강조했던 “지식권력(knowledge-power)”

과 “성찰”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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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수많은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학술논문과 저서, 나아가 대중강연

과 교내강의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단순한 질문을 넘어 인식과 존재를 

제약하는 강력한 ‘실재(real)’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외교의 실행 범위

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음

○ 한국의 물질적 역량의 한계,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경시해서는 아니

되며, 물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관념이 중요함 

○ 더욱 중요하게는, 물질적 차원에서 주어진 제약을 변형할 수 없다면, 최

소한 관념적 차원에서 형성된 ‘담론적 제약’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질문’의 도출임. 즉, 현 질서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질문에 잘 대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이 아니라 질서 ‘밖’에서 새로운 질문을 도출하고, 그 질문을 추동하는 

지식을 생산 및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앞서 논의한 비판이론의 “성찰”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적으로 

접목될 수 있음. 외교관으로서, 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즉 외교의 현실

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나의 언어·질문·

의제(agenda)가, 현재의 대결적·패권적·차별적·배타적 질서 ‘내부’에 편

입되어 그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현 질

서의 재생산, 나아가 그것의 강화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은 성찰이 지속되면,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을 향하고 있는 비판적 언어와 지식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대안적 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 번 행위자의 성찰을 유도하

게 됨.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의 지속은 대안적인 사회규범과 제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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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그것을 위한 비판

적 “성찰”이 한국외교의 목표 및 실행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

는 것임

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

○ 비판이론을 통한 행위자의 “성찰”과 대안적 실천이 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물

질적’ 역량을 무시할 수 없음

○ 물질적 역량은 담론의 형성과 더불어 특히 그것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

치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 힘의 열세는 한국이 비판적이고 주

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임

○ 이러한 ‘물질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

가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넓은 연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롭게 추구하는 질서는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이 아닌 전 지

구적·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미중 간 대결적 질서구도 ‘내부’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열린’ 아시아 ‘공동체’ 형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 ‘속’에서 제시되는 한미동맹, 친중외교, “연미화중”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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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담론 역시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중견국 외교는 “동류의식(like-mindedness)”을 가진 국가들과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다자적 접근에 기반을 두어 틈새외교, 중재외교를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함

○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의 ‘목적’이 자국의 부족한 외

교적 역량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관련된 “공공외교” 역시 타국의 대중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김우상, 2013). 즉 

주어진 질서 ‘내’에서, 혹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중견국인 ‘자국’의 부족

한 국력의 보완과 이익의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Robert, 

2007)

○ 이는 물질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

는 유용한 외교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익’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접근법임

○ 한국이 겪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는 기존의 경쟁적 질서가 ‘변

형’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교적 수단(방법)을 선택해도 ‘근원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딜레마의 형태/형식은 바뀔 수 있겠으나, 딜레

마 ‘자체’는 질서가 변형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음

○ 평화·개방·평등·자유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외교는, 역설적이게도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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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증대를 위한 외교보다는 인류 보편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외교

를 실행해야 할 것임

○ 외교가 자국 정부나 민족 중심적으로 실행될 경우 배타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의 고착화에 일조하는 것이 됨

○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의 모색은 보편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성찰”의 ‘보편적’ 실천이 매우 중요해짐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행위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나 

오인의 해소를 위한 이른바 “조정자” 혹은 “협력 유도자”의 역할 수행

을 ‘시작점’으로 하되, 그것을 ‘종착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즉, 현 동북아시아의 대결이나 경쟁이 물리적 충돌로 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현안으로써 필수적인 작업이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외교는 ‘열린 공동

체’ 건설을 아시아 지역에서 우선 추구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타 지역

과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할 필요 있음

○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한반

도의 평화통일 이슈임

○ 한국의 ‘부족한’ 물질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국이 주도적이

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나아가 기존의 대결적 

동아시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변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함

○ 평화,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열린 공동체 건설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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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질서형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

서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의 제도적 공조와 연대는 매우 중요함

○ 한반도 평화통일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에 잘 조응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국외교의 실행

자와 연구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전 지구적 차원의 평등과 평화, 자

유 증진에 실질적 공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언어와 담론, 지

식의 생산을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통일담론에서 흡수통일 논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타당성을 주창하는 논의 역시 지양해야할 대상임

○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통일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닌 외교 및 보편적 문

제로 인식되어야함. 마찬가지로, 지식과 담론의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

서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가 아닌 외교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일 필요

가 있음

4. 맺음말

○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냉전적, 대결적 구도는 지속되고 

있음. 박인휘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냉전 시기의 대결적 구도가 “주어

진” 것이라면 한반도의 탈냉전적 대결적 구도는 “선택한” 것임(박인휘, 

2015)

○ 선택적 측면이 존재하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외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로 표현되는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날 필요 있음. 김기정은 최근 논의에서, 냉전 시기는 물론

이거니와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산업화, 민주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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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한국의 외교가 “생존담론에 지나치게 압도당해왔다.”고 평가함(김

기정, 2015)

○ ‘담론적 제약’은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

적했하였듯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산 및 확산되면서 ‘실재’의 차원

에서 한국 외교의 실행적 범위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음. 이러한 제약

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의 외교적 고민은 기존의 질서 내부에서 형성

된 질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형 즉 “문제풀이형” 

질문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외교정책의 실행자와 연구자 자신의 구성

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동반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그동안 한국외교를 ‘규율’했던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나 이

른바 “전략적 딜레마”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주석

 1) 비판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참고문헌에 적시된 문헌들을 참조하거

나 본인의 졸고 “왜 메타이론(metatheory)인가?: IR에서 메타이론적 논쟁과 

이해의 유용성”을 참고할 것.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비판이론에 관한 개괄

적인 검토만을 진행하고자 함. 더불어 본고의 주된 목적은 비판이론의 ‘실행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절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

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2) 물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과 ‘문화산업’에 대한 깊은 논

의를 통해 비판이론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후술하듯 본고에

서는 언어 및 담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의사소통행위론”을 

발전시키면서 비판이론의 이른바 ‘언어적 전환’을 일으킨 하버마스에 주목하고

자 함. 

 3) 나아가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권력불균형, 왜곡, 그리고 은폐

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이념(ideology)과 지식담론에서 찾고 

이를 권력의 문제와 연결하여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음. 이는 전통적 마르크스

주의자들과 구별되는 것으로써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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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이 아니라 지식인(연구자)의 비판과 성찰운동을 통한 불평등의 해방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는 다음을 참조 할 것: 

Stirk(2005), pp.29-30,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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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이버 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

시에 복잡한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

이버 공격,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물리적 피

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 공

격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서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

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사이버 안보’ 문제가 국제정치와 안

보 연구에서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대한 담론과 달리 실제 사이버 안보의 구체적인 현안들은 매우 불

명확할 뿐더러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 공격 및 억지와 

관련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으로 구분되는

국제규범이 중요한데, 사이버 공격이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억지의 개념도 사이

버 공간의 특성상 냉전기의 핵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적 억지, 맞춤형 억지, 자기 억지, 보증전략, 우

호적 점령, 신(新)일상성과 같은 대안적 패러다임들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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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억지:
국제정치적 의미와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민 병 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 사이버 안보의 문제와 국제정치

- 2015년 미국은 소니사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

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군사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보복 및 대응 조치를 취하는 추세

는 점차 강화되고 있음.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다루

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된 사회에 외부의 분위기와 정보가 유

입되도록 함으로써 내부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

는 다양한 안보 문제들은 기존의 안보 문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복잡

하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담론과 접근법

- 21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침해와 위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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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담론을 양산

해 왔음. 기술사회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

이 21세기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사회와 국가시스템에 심각한 위해

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

2. 사이버 공간의 안보와 사이버 공격

가. 사이버 시대의 안보

○ 사이버 전쟁의 개념과 특징

- 사이버 안보문제를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로서 2007년의 에스토니아 

사례, 2008년의 조지아 사태, 2009년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침해, 

2010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 등은 사이버 공간의 안

보 문제가 담론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기

술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오늘날 전

통적인 형태의 공격이나 위협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의 국가 역량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각시키

면서 ‘사이버 전쟁(cyber war)’의 화두를 강조하고 있음

-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 개념은 동역학적 공격에 치중하

는 기존 물리적 차원의 전쟁과 달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력망, 

석유화학공장, 핵발전소, 상하수도 시스템 등 주요 기간망에 대한 공

격을 위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전쟁은 ‘한 나라가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디지털 기간시설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을 가함

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보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이처럼 사이버 전쟁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네트워크에 공격을 가해 정치적인 의도를 부각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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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전쟁 개념의 한계

- 사이버 전쟁의 새로운 개념이 21세기의 분쟁 양상을 규정하는 데 도

움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전통적인 ‘전쟁’의 개

념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

고 있음. 한편, 1) 사이버 공격과 위협의 원천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포

함한 네트워크의 위치 설정 및 확인은 인터넷주소(IP) 프로토콜을 따

르지만, 이 주소가 특정한 컴퓨터나 개인을 1:1로 매칭하는 것이 아

니며 다양한 우회적 지정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버 공

격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2) 국가 이외에 기업이나 

조직, 비공식 단체, 개인 등도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가 잦은

데, 이는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해킹이나 은밀한 공격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으나 증거

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예방이나 사전 방어가 어렵다는 난점

이 있음. 3) 기존의 전쟁이 명확한 적의 존재를 규정하는 반면, 사이

버 공격은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 규범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움

-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추세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

간에서의 행위만으로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음. 오히

려 사이버 공격은 일반적인 물리력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전쟁양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

재함. 사이버 공간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버 전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의 분쟁: 국제정치적 문제와 국제규범의 적용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은 복잡한 네트

워크로 이루어진 비현실적 ‘가상(virtual)’ 공간이지만, 그로부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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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다양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리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임. 특히 한 나라의 의도적인 사이버 공격이 상대 

국가에 치명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법과 규범

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러한 

침해 행위 및 위협이 미치는 공격적 속성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국

제법에 의한 적대 행위의 규제, 즉 ‘무력분쟁법(Law of Armed 

Conflict)’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대안의 규제 프레

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나아가 법적 장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국가들 사이의 협상과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단

순한 ‘법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

- 과거 핵무기를 둘러싼 대결이 주종을 이루던 냉전기에는 상호 견제

를 하는 국가들이 소수라는 점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보복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손쉬웠음. 이러한 합리적 견제의 균형을 가리켜 ‘상호확

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는 핵억지라는 냉전기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핵

보유 국가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기존 보유국들 사이에 기득권 유지

를 위한 NPT 협조체제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그런

데 이와 같은 규제와 협력의 프레임워크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경우, 확산이 용이하며 책임 소재를 

추적하기 어렵고, 나아가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데 비해 이를 규제

하기는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하는 등 여러 장애요인들 때문임

○ 대안의 개념: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안보

-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침해(cyber exploitation),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그리고 첩보(espionage)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이버 침해는 상대방의 정보

를 몰래 취득하려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인 반면, 사이버 공격은 의도

적으로 적대국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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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킴. 사이버 첩보의 경우 정보 절취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사이버 안보 문제는 냉전 시기의 전통 안보나 핵무기 경쟁, 특히 핵

억지 논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사이버 공격 행위는 전통적인 

공격이나 핵공격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삼기는 하

지만, 그러한 공격 행위로 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에 공존하는 우방

국, 민간, 심지어 자국의 시스템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그만큼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에 비해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비하

여 인명이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상대적으

로 덜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행위에 대한 자제력이나 억지

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공격적 성향이 강화될 소지가 큼

- 한편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네트워크화가 고도로 진행된 국가일수

록 사이버공격에 오히려 취약하다는 ‘비대칭성 역설(Cyberwar 

Asymmetric Paradox)’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격능력과는 별도

로 정보사회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킴.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최상위의 정보기술을 갖춘 나라들일

수록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

음. 이와 같은 기술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적대세력이 사회 기간망 등 

주요 시설에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공격을 받는 국

가의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래식 전력

과 핵전력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에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사이버 공간 및 네트워크에 집

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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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 공격의 개념과 기본 속성

○ 사이버 공격의 개념화와 유형

- 2011년 미국 합참은 사이버 공격을 ‘컴퓨터 관련 네트워크나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적국의 주요 사이버 시스템, 자산, 또는 기능을 무력화하

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대 행위’로 규정함. 한편 중앙아

시아 안보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이란, 포괄적 맥락에서 사이버 

‘수단’에 의한 위협으로 정의됨. 기존의 이러한 접근을 감안할 때 ‘사

이버 공격’은 ‘정치 또는 안보의 목적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능

을 저해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음

-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은 분산형 서비스거부(DDoS) 

공격, 정보 교란, 그리고 네트워크 침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분산

형 서비스거부 공격은 악성코드를 통해 수많은 ‘좀비 컴퓨터’들을 양

산하여 공격 목표가 되는 네트워크와 사이트에 과도한 접속을 통해 

마비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행위임. 2007년의 에스토니아 및 2008

년의 조지아 공격, 2009년의 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도 

분산형 서비스 거부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임. 네트

워크 침해는 2010년에 일어난 이란의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스턱스넷

(Stuxnet) 사건과 같이 상대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고의적

인 오작동이나 파괴를 도모함. 이러한 침해 행위는 주요 기간시설이

나 핵시설과 같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네트워크를 주요 대상으로 함

○ 사이버 공격과 지능형 지속위협

- 사이버 공간의 공격 행위들이 점차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공격패턴을 보이게 되면서 ‘지능형 지속위협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는 군사적 개념화가 이루

어져 왔음. 이것은 2006년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 등 관련 기관 사이

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사이버 위협을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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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능형’ 공격 행위를 의미함. 이와 같은 APT는 시스템에

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취약성을 찾아내고 이를 집중 공격함으

로써 적절한 대응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스템에 침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지님. 이와 같은 ‘제로데이(zero-day) 공격’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주력하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특

징으로 함

- APT 공격의 사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올림픽게임(Olympic Games) 작전’임. 2006년 부

시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이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어 

나탄즈(Natanz)의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치중함. 우라늄 농축에 이용

되는 원심분리기를 관리하는 산업통제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이 주된 목표가 되었음. 이때 사용된 악성코드인 스턱스넷은 

외부와 연결이 차단된 이란의 ICS에 침입하여 원심분리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 바 있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

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간의 APT로서 의미를 지님

- APT의 주요 수단인 악성코드는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뿐 아니

라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공격함. 스턱스넷과 유사

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쿠(Duqu)는 미래의 공격을 위해 특정한 컴

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함. 또한 악성

코드 플레임(Flame) 역시 윈도우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중동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사이버 첩보에 이용되고 있음. 이 코드는 

악성코드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형태로서 USB 드라이브와 LAN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에도 침투하며, 음성, 화면, 키보드 움직임, 네트

워크 트래픽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했다가 외부로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사이버 공격의 딜레마와 정치적 범죄

- 오늘날의 첨단 사이버 공격은 목표물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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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치명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미국과 같이 첨단기

술을 통해 복잡하게 네트워크화된 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

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를 국제규범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 이에 비해 그동안 사이버 공격의 위

협을 받는 국가들이 이란이나 북한처럼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미미한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사이버 공격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

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격을 국가 간 공식적인 전쟁보다

는 정치적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

력이 있음.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치적인 의지를 내세우고 이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용이해지면서 사이버 공격의 빈도 

및 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사이버 공격은 사보타지(sabotage), 

첩보(espionage), 전복(subversion)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정치적 목

표를 추구하는데, 사보타지의 경우 경제 또는 군사시스템을 무력화하

거나 파괴하기 위한 시도임. 첩보는 특정 목표물에 침입하여 민감한 

정보나 금지된 내용을 절취하는 행위이며, 전복 행위는 고의적으로 

특정 조직이나 정부를 무력화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를 약화

시키려는 시도를 뜻함

3. 사이버 공격의 정당성과 법적 규제

○ 사이버 공격의 규제: 국제법 규범

- 오늘날 사이버 공격 행위가 기존의 전쟁법 및 규범의 적용을 어느 정

도 받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부분적

으로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 사이버 공격을 규제하는 국제법 규범을 크게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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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

(jus in bello)’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 사이버 공격과 무력 사용의 조건

-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제2조 4항은 ‘자위

(self-defense)’의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합법적인 무력 사용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는 회원국의 영토적 통합(territorial 

integrity)이나 정치적 독립성(political independence)을 해칠 수 있

는 ‘위협(threat)’ 또는 ‘무력 사용(use of force)’을 중지해야 함. 그

렇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무력’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

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보기 어

렵지만, 공격으로 인한 파괴 범위를 고려할 경우 이 역시 무력 공격

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음. 서로 호환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해석의 논거를 고려할 경우,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올림픽게임’ 작전이 국제연합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임. 2014년, 미국 

소니사에 대한 해킹 공격의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로 의심할 만한 여

러 정황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했음. 공격의 

주체인 해커들을 추적하기 위한 단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데, 

인터넷상의 데이터 전송이 복잡한 라우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

격의 주체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려움

○ 사이버 공격과 집단안보 및 자위권

- 국제연합헌장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한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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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헌장 제51조는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self-defense)’를 위한 본연의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함. 이 조항에 따르면,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

격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별도

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국제연합헌장의 어떤 조항도 개별 또는 

집단자위를 위한 본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따라서 사이버 안보

와 전쟁법의 연관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는 사이버 공격 

또는 사이버 침해 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서 금지하는 ‘무장 공격

(armed attack)’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임. 헌장 제2조 4항이 

무력 사용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장 제51조는 무력 사용에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이버 

공격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임

- 사이버 공격은 공격의 도구, 목표, 그리고 효과 중 어디에 초점을 맞

추는가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구분됨. 우선 ‘도구 기반(instrument- 

based)’ 시각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특성상 그 자체로서 무력

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무력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봄. ‘목표 기반(target-based)’ 시각

은 주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함. ‘효과 기반(effects-based)’ 시각은 사이버 

공격이 야기하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무력 공격 여부가 달라진다고 

봄. 이 시각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나, 

공격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만 무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한편 국제연합헌장이나 국제관습법에 따라 합법적인 무력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즉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이든, 물리적 공격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이든, 일정한 법적 기준이 충족되는 자위권 행사의 경우 

사이버 공격이 허용된다는 것임. 이 경우 자위권을 바탕으로 한 ‘선

제적(anticipatory) 조치’가 반드시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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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올림픽

게임’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 할 수 있음. 이란의 핵시설이 야기할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 발

동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임

- 사실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의 경우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자

위권’을 행사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또한 

그러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에 대한 책임

을 질 것인가를 밝혀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 이처럼 사이버 공격

이 추가적인 물리적 공격 없이 단독으로 일어날 경우, 정보의 부족과 

법적 근거의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적당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가 어

려움. 소니사에 대한 해킹 공격에 대하여 미국이 북한을 책임 국가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지

만, 어느 정도의 공격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실정임. 또한 보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공격 행위

로 말미암아 상호 간에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나아가 비

대칭적인 사이버 능력을 갖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보복 공

격에 더 취약해지는 상황도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음

○ 사이버 공격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

- 사이버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국제규범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은 관습법으로 존재

하며 정당한 무력행사에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필요성(necessity)의 

원칙’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을 강조해옴. 여기에서 필요

성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무력 행위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

이며, 비례성의 원칙은 무력 사용의 범위와 강도가 실질적이고 긴급

한 위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이와 더불어 ‘구

분(distinction)의 원칙’과 ‘차별적 공격(discriminatory attack)의 원

칙’은 적에 대한 공격이 군사 목표에 국한되어야 하며 민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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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그렇지만 사이버 공격

의 이러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모두 예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의 속성상 민간과 군사 

부문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임

- 국제 분쟁과 관련하여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은 민간 목표물

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며, 공격의 결과가 ‘의미 있는 군사적 우위

(meaningful military advantage)’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만 정당

성을 부여함. 사이버 공격의 경우 그 속성상 민간 목표물에 대한 ‘부

수적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부과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

가 됨. 따라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작업은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구축하기 위한 다국적 

차원의 진지한 노력임. 이 매뉴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사이버방

위 협력센터(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의 

주도하에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전쟁의 상황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함. 아직까지 구속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

으나,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조약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20세기에 들어와 첨단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국제법 규

범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점차 난관에 봉착하게 됨. 특히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전통적인 

전쟁법으로 관리 및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한 가지 바람직한 현

상은 분쟁에 관한 국제규범이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어느 정

도의 법적 통제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점임. 기술적 통제가 불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핵무기 통제 레짐이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핵

확산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이버 안보분

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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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억지와 새로운 패러다임

가. 사이버 억지의 개념과 한계

○ 억지와 강요: 사이버 억지의 개념

- 억지전략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력을 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강요

(compellence)와 더불어 위협외교(coercive diplomacy)의 주된 수

단이었음. 냉전기의 억지전략은 총력전과 민족주의 감정, 파괴적 무

기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저렴한 승리 

전략(cheap-victory strategy)’이었음. 특히 핵무기는 이러한 목적

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래식 무기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도구였음. 

한편,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과 보복을 전제로 수립된 핵억지의 논리

가 사이버 공격과 억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최근 많

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음. ‘사이버 억지’는 1990년대 초 데어 데리안

(James Der Derian)이 고안한 말로서, 상호의존적 네트워크화의 추

세 속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표현임. 핵무기 시대의 억지전략과 마찬

가지로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또는 

전쟁을 하더라도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의 전

략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은 이후 안보연구 및 국제

정치학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

○ 보복을 통한 억지와 거부를 통한 억지

- 억지전략은 ‘보복(punishment)을 통한 억지’와 ‘거부(denial)를 통한 

억지’라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실행됨. 우선 ‘보복을 통한 억지’는 적

의 공격적 행위가 예상될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공격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부담을 줌으로써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

로 함. 적대국가가 핵공격을 시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핵무기로 무

차별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적국의 공격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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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탕에 깔려 있음. 이를 위해

서는 선제적인 핵공격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을 할 수 있는 ‘2차 

핵공격 능력’이 필수적임. 한편 ‘거부를 통한 억지’는 예상되는 상대

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

라는 확신을 주는 전략임.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

는 ‘방어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

략방위구상(SDI)’이나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계획

(MD)’은 이와 같은 거부를 통한 억지 개념을 구현한 경우였음

- 보복을 통한 억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억지능력의 확보, 억지위

협의 신뢰성, 그리고 억지위협의 전달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함. 그러

나 사이버 위협이나 사이버 공격의 경우 과거와 같은 냉전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억지효과를 기대하기가 난망해짐. 사이버 공격의 경

우 핵공격에 비해 진입비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참여가 손쉬우며, 따라서 사이버 공격을 사

전에 탐지하기도 곤란함. 나아가 보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보복의 가능성이나 효과도 크지 않은 편임. 만약 방어

하는 쪽의 취약성이 클 경우 억지나 보복 행위로 인한 사태 악화

(deescalation)의 가능성 때문에 보복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어려

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억지와 상호확증 파괴

- ‘거부’를 통한 사이버 억지 전략은 사전에 적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 의지

를 무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함. 여기에는 네트워크 보안

(invulnerability), 다중화(redundancy) 및 재건(reconstitution)을 

통한 시스템의 탄력성(resilience) 제고, 시스템 보호, 상대국과의 시

스템 상호의존성 증가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됨. 한편,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하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억지’의 개념이 ‘공

포의 균형’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함. 또한 방어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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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

다는 계획은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역설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공포’

가 공유되는 ‘상호 억지’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것임. 한 국가가 사이

버 공간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기보다 상호 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

고 있음.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포의 균형을 ‘사이

버 상호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bilitation)’라고 일컫는데, 

공포의 균형 속에서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사이버 공격 능력을 유지

하면서 공격에 대한 자신들의 취약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이버 억지의 한계

- 이상과 같이 냉전기의 제한적 억지전략이 21세기의 사이버 공간에서 

그대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음. 과거 냉전기에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와 파괴력을 지닌 초강대국 사이에 양극화 구

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핵전쟁에 대

한 공포가 서로에게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재연 또는 반복

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적은 수의 강대국들만이 참여하던 냉

전기의 상호 억지 관계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비국가 행

위자들이 동시에 공존하기에 시스템 예측성과 안정성이 크게 줄어들

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냉전기에는 초강대국들이 유사한 수준의 물

리적 파괴력을 보유함으로써 메시지의 교환과 기대의 수렴을 통해 

억지전략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술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형태의 억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의 억지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어 공격자의 

출처와 신원을 파악하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장애요인이 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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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공격에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가

려내기란 결코 쉽지 않음. 또한 이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실제 보복 

공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는데, 사이버 공격

의 주체가 비국가 행위자일 경우 그에 대한 보복 행위는 불가피하게 

행위자가 속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책결정자들은 사이버 공격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핵무기를 이용한 억지전략과 달리 사이버 공

격은 인명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임. 또한 그동안 사

이버 공격의 효과와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되었기 때문에 억지전략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사이버 공격은 물리

적 공격과 달리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쟁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임. 이

러한 관점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 ‘하늘이 무너질까’ 우려할 이유

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사이버 안보를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그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결과로 간주함

-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나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대 포장되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인 프레임의 형태를 띠기 때문임. 사이버 공간의 위협

을 전략적, 군사적 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제로섬 게임과 같이 ‘승

리 아니면 패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속에서 다루려 하는 성향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위협과 달리 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에서 승패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

제로 남아 있는 상황임.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둔다면 사이버 공간

의 위협을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첩보

(cyber espionage)’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모든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상은 정

보의 속성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부분의 사이버 위협은 고도로 안보화

(securitized) 또는 정치화된(politicized) 이슈라는 비판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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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책 또는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임

나.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이버 억지의 가능성

-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이버 억지가 상대적으로 실행이 어렵

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여

러 면모를 고려할 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미국과 같은 나라의 기술력은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사

이버 억지의 어려움이 이론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으며, 실

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억지전략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반

론이 제기되기도 함. 특히 사이버 공격 패턴은 정보기술의 우위가 여

전히 강대국의 전유물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스턱스넷 공격

은 그 효과나 충격 면에서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음

○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누적적 억지

- 억지전략을 실행하는 경우,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했다

고 간주되는 반면,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됨. 이러

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냉전기의 오랜 산물로,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복잡성은 그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과거 

분쟁과 억지 사이에 하나의 선택만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오늘날에

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음. 그러므로 억지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 중의 하나라고 명

확하게 규정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음. 상황에 따라 억

지전략을 구사하거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복합적인 해결책을 얼마

든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시각의 골자임. 이스라엘은 분쟁

이 발생할 경우 무력 사용의 위협과 실제 무력 사용을 동시에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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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변 국가들의 도전을 억지하는 복합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

해 옴. 이러한 전략을 ‘누적적 억지(cumulative deterrence)’라고 부

르며, 이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이스라엘의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

짐.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복합 전략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음

○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맞춤형 억지와 비대칭적 자기 억지

- 사이버 억지 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보복 

위협을 통한 억지’와 ‘거부를 통한 억지’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활용

될 수 있는데, 공격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대규모

의 사이버 공격은 예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으로 진원

지를 추적할 수 있음. 보복 위협이나 방어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적의 

‘자제(restraint)’를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억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적국이 노골적인 

공격 행위를 취하는 대신 스스로 자제한다면, 상대방에게 훨씬 더 매

력적인 결과가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선호도를 파악해야 하며, 어느 정도 수준의 제

안과 설득이 이러한 자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함. 상대방의 공격 가능성과 선호를 고려한 여러 대응 조치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가리켜 ‘맞춤형(tailored) 사이버 억지’라

고 일컬음

- 강대국의 경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와 같은 맞춤형 사이버 억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핵억지의 경험을 기

반으로 하고 있음.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억지전략은 의외로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웠음. 그 이유는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금기

(taboo)’의 관행이 작동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가 스스로의 선택을 제한하는 ‘억지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임. 이와 같

이 상대방을 억지해야 하는 핵무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기 억지’ 

상황이야말로 강대국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자제’를 실천함으로써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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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억지를 도모하도록 만드는 배경이 됨. 따라서 사이버 공격 능력

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 억지의 가능성

이 존재하며 억지전략의 맞춤형 실행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음

○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보장전략

- 한편 사이버 억지의 관념이 ‘갈등’의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대안으로서 ‘재보장

(reassurance)’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

음. 원래 억지전략은 ‘받아들이기 어려운(unacceptable) 피해’를 입

을 수 있다는 위협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음. 이러한 관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위협의 상호의존성을 서로 

간에 인식한다면, 위협과 억지의 실패로 인한 분쟁 가능성 대신 협력

을 통한 상호 이익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

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동기

(incentives)’ 부여를 통해 자발적인 억지를 유도하는 전략을 ‘재보장

전략’이라고 함. 재보장전략은 상대방의 선호도와 취약성을 간파하여 

선의의 이해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기 억지’를 

유도하는 전략이자 협력의 규범을 지향하는 혼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재보장전략이나 자기 억지의 개념은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히 유용함. 이는 사이버 공

간이 네트워크의 연결과 교류를 통한 상호의존성의 기반 위에서 우

호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임. 처음부터 적대

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협력적 관계와 적대적 관

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러한 관계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적대적 

관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우호적 점령(friendly conquest)’ 현상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 사이에 자발적

인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의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나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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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임. 점령의 우위를 지닌 국가는 상

대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접촉 요구를 창출함으로써 선호와 가치체계

를 통제할 수 있게 됨

- 적대적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호적 점령’은 ‘적대적 점령’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대방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화함으

로써 이탈 비용을 증가시키고 억지효과를 부과하는 데 효율적인 전

략임. 미국은 인터넷의 기술적 하부구조를 통제함으로써 동맹국뿐 아

니라 적대국가도 우호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음. 그

리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 점령’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적

대적 점령’ 관계로 전환하기도 함. 이와 같은 이중적 속성은 특히 사

이버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하

게 연결된 오늘날의 국가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하고 있음

○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新)일상성

- 이상과 같이 확대된 억지전략의 시각과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제

기되는 위협을 ‘비정상적인 위기’로 간주하기보다 항상 발생하는 정

상적 상태, 즉 ‘신(新)일상성(new normalcy)’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사이버 안보가 하나의 위기라는 시각 대신

에 다른 종류의 범죄 현상과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기 담론이나 안보 담론의 지

나친 확장 대신 한정된 자원으로 외부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런 주장의 바탕에 깔려 있음. 그동안 테러와 사이버 

공격에 투입된 노력과 자원에 비례하여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

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런 점에서 자원과 위협의 인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 즉 ‘신(新)균형(new balance)’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특

히 일상생활에 상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사이버 위협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125

을 보편적인 사회적 범죄 현상으로 간주하자는 것임. 이러한 일상화 

전략은 전염병을 완벽하게 퇴치하는 대신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려

는 보건전략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어느 정도 받아들

이면서 자원과 노력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을 바탕으로 함

5. 맺는 말

○ 21세기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역할을 수행

하는 동시에 더욱 복잡한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음. 특히 사이버 침해, 

사이버 공격,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네트워크상에서 일상화되

면서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대응태세도 점차 강화

되고 있는 추세임. 사이버 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

어져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은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

으로서 오늘날 안보담론과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의 갈등과 억지행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를 둘

러싼 논의와 달리 구체적인 현안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려움. 

- 특히 사이버 공격 행위가 국제규범에서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는 무력 행사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전

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에 관한 논의

에서 드러났듯이 지금까지의 국제규범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이 과거의 핵억지전략에서 통용되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존

재함.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안보 문제 및 억지전략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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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적 억지, 맞춤형 억지, 자

기 억지, 보증 전략, 우호적 점령, 신(新)일상성과 같은 대안적 시각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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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

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

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

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

(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

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

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

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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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신 범 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글의 목적과 배경

○ 글의 목적

- 안보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 전반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

성을 가지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이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을 비교

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며, 그 현실적 의미를 추적하는 연구가 

많지 않음

- 본고는 안보의 중요한 개념들 중의 일부인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

안보의 개념을 현재적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보고, 다양한 다자안보레

짐의 현실 가운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살펴보고자 함.1)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은 다자안보의 개념

이란 이념형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현실 다자안보체제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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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안보의 개념들이 시대적 및 지역적 필요에 따라 혼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함

○ 전통적 안보의 실패와 새로운 모색

- 국가는 안보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에는 크

게 자국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는 방

법이 있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가 국력을 배양하여 자

조(self-help)의 방식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일방적 수단과 타국과의 

동맹(alliance)을 결성하여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이룸으로

써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 전통적으로 옹호되어 왔음

- 이러한 전통적 안보 수단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수반

하게 되며, 19세기 말 이후 서구 강대국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됨

- 이러한 실패의 경험과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국가들은 자

조나 동맹체제의 한계를 넘어 다수 국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안

보를 달성하는 안보협력을 모색하게 됨

○ 다양한 안보협력의 시도

- 안보협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접근은 주로 자유주의 

내지 제도주의적 시각에 많이 의존함.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안

보적 필요를 충족시켜가는 대표적 방법으로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을 들 수 있음. 본래 레짐(regime)이란, 국가들이 타자들도 

상응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에 자기의 행동을 제한하게 하

는 원칙과 규칙 그리고 규범을 의미하며, 국가들로 하여금 단기적으

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넘어선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해됨. 저비스는 일군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타국의 행위에 

대한 가정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줄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피할 때에 안보레짐이 달성된다고 함(Jervis, 1982: 357). 현실주의자

들이 안보레짐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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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21세기에도 다자적 노력을 통한 안보레짐의 

형성을 위한 시도가 포기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안보체제의 생명력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반증해 주고 있음

- 대표적 다자안보레짐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공동안보체제, 협력안보

체제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음.2) 이들 상이한 다자안보레짐은 어떠한 

고정불변의 안보개념과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실제로는 급변하는 국

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속 및 변용되어 왔음. 따라서 다양한 

다자안보레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장했던 국제정치 상황

을 이해해야하는데, 이는 각 안보레짐이 당시 변화하는 국제정치 상

황을 반영하며 탄력적으로 변모해 왔기 때문임. 가령 집단안보체제는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기존의 동맹에 근거한 세력균형체제에 대

한 반성에서 출현했고, 공동안보체제는 냉전기 핵전쟁의 공포와 점증

하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시도되었으며, 협력안보체제 역시 탈냉전 이후의 변화하는 국지 분쟁

의 증가와 국제적 안보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요청에 따라 등장하

였음. 이처럼 다양한 안보협력레짐은 당시의 시대적 및 지역적 안보

요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구상되고 결성되었으며, 그 변화에 따라 

변용되어 왔음

2.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

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 집단안보의 개념과 논리

- 집단안보란, 한 집단 내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자국에만 

의존하는 자조나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별국가의 

안보를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로 이해하고 집단 내 평

화유지와 전쟁방지를 위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국가 간의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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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달성되는 안보를 의미. 따라서 집단안보체제에서 국가

들은 체제의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을 협력체 전체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침략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그러한 침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합의된 행동요령을 마련함

(Finkelstein et al., 1966)

- 이러한 집단안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가 

있는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집단방위는 자조(self- 

help)의 원칙을 다자에게로 확장한 것으로, 사전에 적과 동지를 구분

하고 어느 한 집단과 그 외부의 “특정한” 적을 상정하여 공동의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비하여 집단안보는 안보체제 결

성에 앞서 미리 특정한 적을 상정하지 않고, 한 국가에 대한 적을 자

동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안보

체제의 성격을 지님. 집단방위는 ‘저들에 대항하는 우리(us against 

them)’를, 집단안보는 ‘모두는 하나를, 하나는 모두를(all for one, 

one for all)’를 지향함(Butfoy, 1997: 91)

- 찰스와 클리포드 쿱찬(Kupchan and Kupchan, 1991: 118)은 집단

안보의 두 논리를 지적함. 첫째, 집단안보하의 세력균형이 적어도 집

단안보가 부재한 무정부상태에서 국가 간 세력균형 기제보다 전쟁방

지와 국가 간의 안보 증진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 둘째, 집단안보체제

의 ‘하나를 대항하는 모두(all against one)’라는 원리의 제도화는 협

력을 통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는 

한 국가가 도발을 하려 할 경우, 그 국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

의 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집단안보체제는 그것이 부재한 상태보다 

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집단안보체제

가 세력균형체제보다 침략 대처에 더 효과적이며, 집단안보체제 내 

국가 간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의 안보딜레마를 완

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세력균형체제보다 더 큰 이점

을 갖는다고 주장함(Kupchan and Kupchan, 1991: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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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미어샤이머(Mearsheimer, 1994/1995: 30-33)는 집단 안보 구상이 

국가 간 서로에 대한 공포감 극복과 상호 신뢰형성이 어렵다는 문제

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안보 구상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첫째, 국제분쟁에서 침략자와 희생자를 구분하

기 어렵고, 둘째, 집단안보는 모든 침략이 항상 옳지 않다고 가정하지

만, 위협적 이웃을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며, 

셋째, 어떤 국가들은 역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자기의 우

방국에 대항하려는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려하지 않을 것이며, 넷째, 

국가들 간의 역사적 적대감은 집단안보의 작동을 방해하며, 다섯째, 

국가 간 집단안보 구상에서 국가들은 침략대응 비용을 치를 때에 서

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부담을 적절히 분

담하기가 힘들며, 여섯째, 집단안보체제로는 침략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힘들며, 일곱째, 집단안보는 국지적 분쟁을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안보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들

이 있을 수 있으며, 여덟째, 민주 국가들은 주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집단안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아홉째, 군사력의 사용을 지

양하면서도 동시에 침략자에 대한 공동의 군사력 사용을 주장하는 

집단안보 구상은 그 자체가 모순적 성격을 지니기에 원활한 기능이 

힘들다는 점

○ 집단안보 개념의 출현과 변화

- 집단안보체제의 등장은 전쟁 후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전쟁을 방지

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깊은 관련됨. 집단안보체제의 대표적 사

례로는, 1차 대전 후인 1920년에 결성되었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1945년 10월에 출범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국

제연합(The United Nations)이 있음. 국제연맹은 헌장 10항에서3) 

연맹의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을 곧 연맹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고 규정하고 있음. 국제연합의 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36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도 이러한 집단안보체제의 성격

이 잘 드러남(Roberts, 1996: 311-3). 이러한 집단안보의 원리가 구

체적으로 작동한 대표적 성공사례는 걸프전쟁임. 물론 한국전의 경우

도 집단안보체제가 가동된 사례이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걸프전의 경우는 회원국 전체의 집단적 의지가 온전한 형태로 

모아진 가운데 집단안보체제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 집단안보의 역사는 20세기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함. 국제정치학자들은 1815년의 비엔

나회의 이후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에서 집단안보 구상

의 원류를 찾기도 함. 저비스(Jervis, 1985: 58-9)는 유럽협조체제를 

집단안보체제의 발생기적 양태로 규정하면서, 집단안보 구상이 근대

국가체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지적함. 하지만 유럽협조체제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서 나타나는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규약이 부

재한 비공식적인 집단안보체제였다는 차이는 있음. 따라서 집단안보 

개념은 일종의 이념형이며 실제 역사에서 나타난 집단안보체제는 공

식성의 정도나 규모 등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존

재해왔음(Kupchan and Kupchan, 1991)

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 공동안보의 개념과 논리

- 공동안보는 한 국가의 안보를 자조나 동맹이 아니라 타국들과의 다

자협력을 통해 전체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맥락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집단안보와 유사함. 하지만 공동안보는 집단안보보

다 더욱 근본적 형태의 안보레짐임

- 공동안보는 소극적으로는 대화와 제한적 협력을 통해 상대의 안보를 

‘보장(assurance)’하여 자국의 안보를 달성하려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안보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속

적인 과다 군비지출로 인한 국방딜레마와 안보딜레마를 해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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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려는 것임

- 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별국가도 자신의 군사력 증강에 의한 ‘억

지(deterrence)’만으로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적대

국과의 공존을 통해서만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영

합게임(non-zero sum game)적 사고가 기반에 있음

- 공동안보의 첫째 논리는 냉전의 심화 속에서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억지

(deterrence)’ 개념이나 냉전적 사고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 간의 새

로운 대화의 장이나 제도의 창출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

를 얻고자 했음. 후술할 팔머보고서는 오인과 사고로 원치 않는 전쟁

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인식하게 된 이상 전략적 상호

의존의 세계에 있어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우·적 간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함. “국가의 생존은 물론이고 그 안보란 상호의존적인 것

이다. 동(東)이나 서(西) 양측이 핵재난을 회피하는 것은 평화적 관

계의 구축, 국가들의 자기 절제, 군비경쟁의 완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데 달렸다. … 군비에 기초한 안정이란 절대적으로 유

지될 수 없다. 군비에 기초한 국제체제의 취약한 안정이 갑자기 깨질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핵 대결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안보를 확

보하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평화와 군비철폐로 나아갈 적극적 과

정을 창출해 내는데 있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생존을 위하여 협력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불가역적인 (안보)과정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무기를 제한하고 군비철폐로 나

가는 노력을 조직화하는 원칙으로서 공동안보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

익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력의 원칙이 대결의 원칙을 대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Palme Commission, 1982)

- 이러한 안보인식에 기초하여 팔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공동

안보의 원칙을 제시함. 첫째,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군사력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도구가 

아니다. 셋째, 국가 정책의 표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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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우위로 얻을 수 없다. 다섯째, 무기의 양적인 감축과 질적인 

제한은 공동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여섯째, 무기 협정과 정치적 사

안의 연계는 피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동안보는 “대립하는 안보

(security against)”가 아니라 “함께하는 안보(security with)”를 통

해 국가 간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는 체제이다(Dewitt, 1994: 4-5)

- 공동안보의 둘째 논리는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차원에도 주목하여야 하며, 안보이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괄안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임. 팔머 위원회 보고서는 기아, 실

업, 인플레이션, 세계 불황의 위협 등과 같은 세계적 경제문제나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로 인한 ‘남-북 문제’ 등

과 같은 제3세계 문제에도 주목함(Palme Commission, 1982: 11-12, 

71). 이같은 문제들은 물론 이전의 집단안보체제에서는 언급되지 않

던 것으로 집단안보와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요컨대 공동안보는 냉전 시기 핵전쟁의 위험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

면서 기아문제, 경제갈등,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

성이 높아가는 상황 하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 해결을 추구하려는 목표로부터 출현한 안

보개념임

○ 공동안보 개념의 출현과 변화

- 공동안보의 등장은 냉전기 국제정치 상황과 깊이 관련됨. 1980년대

에 미·소 양극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과 핵 및 

화학무기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또한 환경오염, 국가 간 경제 

갈등 등 비군사적 차원의 안보문제들 역시 대두되면서 더 이상 냉전

적 사고로는 국가들의 안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식이 등장

하기 시작함

-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유엔은 세 개의 독립 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를 진행함. 그 중 하나인 팔머(Olof Palme)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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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던 팔머 위원회(Palme Commission)는 1982년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을 제시하였고, 1989년에는 최

종 보고서인 ｢A World at Peace: Commo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를 제출함(서연문, 1996). 국가들 간의 안보

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인식되

고 있었지만, 이 팔머 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공동안보 개념이 비

로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음

- 역사 속에서 공동안보 개념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역시 탈냉

전과정에서 동-서 긴장을 완화하려 했던 노력에서 찾아짐. 1975년 

헬싱키회의 이후로 새로운 안보개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등장한 이 공동안보 개념은 실제 정계에서는 그

리 환영을 받지 못 함. 하지만 미국의 ‘군축 및 안보문제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가 공동안보 개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알려지다가, 1986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4) 외교 주창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됨. 그것은 ‘신사고’가 안보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환경 및 경제 

문제에서도 국가들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고, 또

한 전통적 억지 개념의 안보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강조하는 등 많은 

면에서 공동안보와 유사했기 때문임(Butfoy 1997, 12). 이처럼 유럽

과 미국 그리고 소련에서의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인식적 변화가 유럽

지역에서 공동안보 개념의 결실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강

화시키는 기제가 됨

- 탈냉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유럽형 공동안보의 개념을 그대로 아시아

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 함. 1986년 고르바초프의 헬싱

키 프로세스를 본 딴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회의(Pacific Ocean 

Conference along the lines of the Helsinki Conference) 제안이나 

1990년 7월 호주 외교부 장관 에반스(Gareth Evanse)의 아시아안보

협력체(CSCA: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제안 등은 성과를 

거두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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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 협력안보의 개념과 논리

- 탈냉전 이후 발전된 안보개념으로 협력안보란 각 국가의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

써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됨. 이는 국가들이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안보를 이루는 다자적 안보

협력을 의미함

- 다양한 안보협력의 한 형태로서 협력안보는 협력 대상을 어느 특정 

국가로만 한정시키지 않는 비(非)배타적인 협력체의 결성을 지향하

는 개방성을 지니며, 안보의 영역도 단순히 군사에만 한정시키지 않

고 경제, 환경, 마약, 테러 등 위협 대상을 포괄하는 포괄안보를 지향

하고, 안보협력의 방식에서는 안보협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위해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중

시하는 개방적, 포괄적, 점진적 방식의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님(이인배, 2005: 101-8)

- 협력안보 개념이 발전한 것은 탈냉전 이후 국가들이 냉전기보다 더 

복잡한 안보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안보

레짐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각급 무기의 처리문제, 고도 군사기술의 보

급, 가속화되는 경제의 세계화, 탈소비에트 신생독립국들의 출현 등

의 새로운 안보환경은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

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요청하고 있음(Nolan 

et al., 1994)

- 협력안보는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과는 구분되는 개념

으로, 안보협력이란 협력의 행위자로서 양자 및 다자를 모두 포괄

하며 협력의 양태로서 양자동맹(bilateral alliance), 집단자위동맹

(collective self- defense alliance), 집단안보, 협력안보 등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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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됨(김연수, 2004: 277-298)

- 언뜻 듣기에는 협력안보는 집단안보와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집단안보는 이미 침략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소

극적 수단을 상정하는 데 비하여 협력안보는 침략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침략국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수단을 강조함. 즉 

협력안보는 전쟁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에 양자간 혹은 다자

간 합의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특정국가가 침략수단을 총

동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특징을 지님

(Carter et al., 1992: 7). 따라서 협력안보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안보영역 및 다층적 안보

수준을 고려함

- 이러한 협력안보의 특징은 상대국의 군사체계를 인정하고 안보이익

과 동기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동안보의 그것과 유사함. 특히 억지 대신 상호확신(reassurance)

을 강조하며 안보의 상호의존적 속성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도 거의 유사하여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함.5) 그러므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경우 양 개

념이 지니는 공통성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함(Dewitt, 1994: 1) 

- 협력안보와 공동안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 정도의 차이점이 

있음

- 첫째, 협력안보는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양자관계와 세력균형을 인정

하되 이들을 다자적 제도에 함께 엮어 보려고 노력함. 특히 협력안보

는 다자안보레짐의 창출을 위해 공동안보보다 좀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함(Dewitt, 1994: 7). 즉 협력안보는 어떤 결과물이나 새

로운 틀로서 안보레짐을 상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국가이익과 정책을 

존중하면서 국가 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행화함으로써 상호불신을 불식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각국의 이익과 정책상의 차이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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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동안보는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비공격적 방어(NOD: non-offensive defence)”의 수단을 

주로 채택하지만, 협력안보는 타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을 

방식으로 안보를 지키는 “비위협적 방어(NTD: Non-Threatening 

Defense)”를 수단으로 택함으로써 NOD보다는 방어의 수단을 덜 제

한받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점에서 협력안보체제는 보다 현실적, 

보수적, 실용적인 형태를 지닌 공동안보체제의 하나로 ‘현상유지

(status quo)’를 위한 안보레짐이라는 설명도 존재함(Butfoy, 1997: 

4, 13-8, 39)

○ 역사적 배경

- 냉전 말기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태동한 공동안보 개념을 탈냉전기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음. 실제로 많은 국

가들이 팔머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동안보와 같이 급진적인 안보레짐

을 구축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경험함

- 협력안보는 유럽에서와 같은 공동안보레짐의 형성이 불가능했던 탈

냉전기 아시아에서 다자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됨. 가령, 1990년 9월 캐나다가 유엔총회에서 아시아지역의 

안보레짐으로 제안했던 ‘북태평양안보대화(NPCSD: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제안도 협력안보레짐의 형성을 위

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공동안보레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

면서도 수단 면에서 좀 더 점진적인 다자제도의 형성을 모색했다는 

점이나 ‘비재래식 안보의제(unconventional security issue)’를 중심

으로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해 보려했다는 점에서 협력안보의 성

격을 지니는 시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음(온만금, 2004: 248) 

-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안보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

세안지역포럼(ARF)을 들 수 있고,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서 구축되

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등도 크게 이 범주의 협력안보 개념을 지향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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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실제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및 협력안보로의 변용

○ 1949년 4월 4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

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12개 회원국

으로 출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09년 현재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레짐임(NATO 홈페이지 http://www.nato.int/cps/en/natolive/ 

what_is_ nato.htm) 

- 출범 이후, 1952년 그리스와 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스페인, 1999

년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

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가입,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현재 나

토는 미국, 캐나다와 서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구 공산권 국가도 아

우르는 대규모 집단안보체제로 변모함

- 나토는 출범 이후 그 세부적 전략과 조직의 성격에서 어느 정도의 변

화가 있어왔지만, 회원국 간의 안보정책 논의, 합동 군사훈련, 회원국 

영토 내 군사파병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안보레짐으로 기능해 옴

(Duffield, 1996: 337-8). 1949년 출범 이후 나토는 각 시기에 회원국

의 국내, 국외적 안보 요구에 맞게 그 전략을 달리해 왔고, 따라서 출

범초기와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의 나토에게서는 매우 다른 성격이 

발견됨

- 나토는 출발부터 미국과 독일 그리고 소련이라는 안보적 대상에 대

한 복합적 목표와 그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나토 초대 사무총장(1952∼1957년)이었던 영국의 이즈메이

(Hastings Ismay) 장군은 나토 설립목적을 “러시아를 몰아내고, 미

국을 머물게 하며, 독일을 주저앉히는 것(to keep the Russians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으로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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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 1994: 13). 하지만 이처럼 명쾌한 나토의 설립 목적에 대

한 기술도 안보의 개념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그리 간

단치 않음. 이 구절은 러시아(소련)를 적으로 상정한다는 차원에서 

공동방위체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을 견제한다는 의

미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체를 지향한다는 복합적 의미의 안보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6) 물론 이 언급이 있을 당시에 그러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이후 안보협력체제로서 나토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나토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언술은 출범 당시 

정치적 협의체에 불과했던 나토의 안보레짐으로서 미래를 상당히 잘 

꿰뚫어 본 통찰이었음

-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 된 한국전쟁 이후부터 나토는 집단방

위 체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감. 나토는 냉전기 동안 1955년 5월에 창

립되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안보협력체제인 바르샤바조약기

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에 대한 대항기구로 기능해 왔음. 

물론 나토의 근간이 된 북대서양조약은 일국에 대한 침략을 타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지만, 소련과 동유럽 진영을 분명한 적으로 밝

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표면상으로는 집단안보와 유사한 지향을 

가진 기구였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나토는 소

련과 동유럽 진영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의식에서 출발한 자유주

의 진영의 배타적인 다자동맹체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보를 위해 군비경쟁과 억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집단방위체제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나토는 1950년 한국전

쟁 발발 이후 소련의 위협을 의식해 군비를 더욱 증강하였고, 냉전기 

동안 나토의 군사전략으로는 “전진방어 전략”이 채택되었고, 안보수

단으로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사용과 같은 군비경쟁과 억지가 

중시되었으며, 나토의 주된 안보 관심영역은 회원국이 속한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은 냉전시기 나토의 집단방위체제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음(이수형, 2001: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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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방위체제로 출발했던 나토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0년 

소련의 해체, 그리고 19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등으로 상징되

는 냉전종식 이후, 그 존립 이유와 정체성이 불분명해짐. 왜냐하면 공산

주의 진영의 붕괴로 냉전기에 명백히 존재하던 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전 공산주의에 대한 집단방위체제라는 나토 존립의 명분은 약해졌

으며, 탈냉전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다양한 새로운 안보이슈들을 양산

하였기 때문임(Mearsheimer, 1990: 5-56).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집단방위체제로서의 나토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었고, 탈냉전기 안보적 요구는 집단방위체제보다는 집단안보체제로의 

변모를 희망하는 듯했음

- 이러한 나토의 고민과 그 해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91년과 1999

년의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Security Concept)’ 채택과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임. 냉전 종식 후 변화된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

서, 나토의 회원국들은 1990년 런던 회담, 1991년 11월 로마 정상회

담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함(NATO 홈페이지의 “The 

Alliance’s New Strategy Concept”을 참조). 이 개념에서는 탈냉전 

시기 새로운 안보환경의 인지, 위기관리와 분쟁방지 개념의 도입, 나

토군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의사 표명 등과 같은 냉전기에는 부

재했던 새로운 요소들이 나토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됨(이수형, 

2000: 186). 그리고 나토는 1991년의 전략 개념에 기초를 두고 진일

보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1999년 4월 채택하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유

효함. 1999년 4월 24일 최종 승인된 나토의 신(新)전략개념에서는 공

식적으로 집단안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3장(Part III)의 25절, 

29절, 4장(Part IV) 41절에서 갈등 예방과 위기 관련 활동 등의 중요

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방위영역 외에서 전개되는 위기

의 관리와 평화활동으로 대변되는 집단안보적 역할을 강조하였고(이

수형, 2001: 75), 이러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국적합

동전력(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의 창설을 추가함

(Cragg, 1996: 7). 또한 1999년 전략개념에서는 국가들 간의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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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협력, 위기관리와 분쟁방지, 나아가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비(非)나토 국가와의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1991년 및 1999년의 전략개념의 수정을 통해 나토가 집단방위체제에

서 집단안보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식적 전략개념에서 집단안보를 꾀한 나토가 실제로 기능한 대표적 

사건이 바로 1999년 나토의 코소보전쟁 개입. 1999년 구(舊)유고슬

라비아의 세르비아 내 코소보지역에서 세르비아계에 의해 알바니아

계에 대한 인권유린과 인종청소가 자행되자, 나토는 비(非)세르비아

계인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의 명분 아래 코소보전쟁을 개시.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

지 11주 간 나토군은 유고슬라비아 공습을 단행하였고, 결국 세르비

아의 밀로셰비치 정권이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듦으로써 코소

보사태를 종결시킴. 이러한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 이해

관계가 없는 나토 역외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나토

가 군사활동을 통한 개입을 처음으로 실행했다는 점. 이로써 코소보

전쟁은 나토가 집단방위체제의 성격을 벗고 점차 집단안보체제를 지

향하는 변화를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됨

(박정원, 2009: 74-5)

- 나토의 코소보 개입은 나토가 집단안보의 차원을 넘어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기구로 발전해 가는 증거이기도 함. 나토는 보다 적극적으

로 나토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주변지역의 사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안보의 유럽

적 구현을 코소보사태를 통하여 과시함.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후 

나토의 아프간 전쟁 참전은 나토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아서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적 작전에 협력을 하게 된 

사례임. 이는 집단방위체적 성격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보

다 적극적인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영역을 개척하는 

협력안보를 지향하는 성격도 지닌 군사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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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탈탈냉전기를 지나며 세계 

정치와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나토도 새로운 요구

에 부응하려 함. 냉전기 이후 나토는 과거에는 적이었던 구(舊)공산권 

국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1995년에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Partnership for Peace)’ 관계를 정립하였으며, 2002년 나

토-러시아위원회(NATO-Russia Council)를 설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또한 나토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문제, 

실패국가(failed states) 문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21세

기에 새롭게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포괄적 안보이슈에도 주목하여, 

1999년의 전략 개념을 갱신하게 될 새로운 전략개념을 2010년부터 도

입하려고 준비하였음(NATO’s New Strategic Concept 참조). 이 개

념에서는 좀 더 포괄적 안보이슈와 좀 더 넓은 지역에서의 나토의 활동

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지향이 제시됨

- 냉전 종식 이후 그 존재 이유와 명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

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치와 안보환경 속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회원국

들의 보다 확장된 범위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안보레짐의 형태를 모

색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오고 있음

나.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공동안보의 적용과 변용 그리고 

협력안보의 수용

○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 35개국은 1972∼1975년에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동·서구가 

모두 참여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 이 헬싱키회의에서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가 도출되었고, 그 이후로도 동·서구 

국가들은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

었는데, 이것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임. 그리고 회원국들은 1995년 1월에 기존

의 CSCE를 제도화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48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개칭함으로써, 오늘날 북미-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의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안

보레짐이 성립됨. OSCE는 정치·군사 차원, 경제·환경 차원, 인간 차원 

등 모든 안보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보레짐임7)

- 군사차원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등을 아우르는 

포괄안보를 다루면서 회원국 간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 창출을 추구하

는 공동안보레짐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태동은, 실은 냉전시기 각 국가

들의 치열한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었음. 소련은 1954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범유럽안보회의’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회원국들 간의 

협력보다는 NATO를 통해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함. 이러한 소련의 제안은 번번이 거절되

었지만, 소련의 온건화를 유도하면서 상호군축과 미·소 양국 간 전략

무기 경쟁의 완화를 이루고자 했던 미국의 입장변화와 서유럽의 경

제·기술 지원을 얻으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 등 유럽 제국(諸國)

의 이해관계가 점차 수렴하는 가운데 1960년대의 데탕트 무드가 힘을 

더하여 1972년에 CSCE가 개최될 수 있었음(이인배, 2005: 144-8)

- 35개국(NATO 16개국, WTO 7개국, 비동맹 및 중립국 12개국)이 참

여하여 1972년 헬싱키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총 3차례의 회의를 통

해서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가 1975년 8월에 공식적

으로 조인.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군사 분야에서부터 문화 분야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을 아우르고 있는데, 그 네 개의 의

제 바스켓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장치(CBMs)], [무역, 산업, 과학, 

기술, 환경, 교통, 관광, 이주 노동 등의 경제협력], [문화, 교육 분야, 

인적교류 등의 협력], [차후 회담의제 논의] 등. 1975년의 헬싱키회의 

이후, 1977년 4월∼1978년 3월에 베오그라드회의 및 1980년 11월∼

1983년 9월에 마드리드회의가 연이어 열림. 이 회의들을 통해 회원국

들의 안보협력과 관련한 명백한 진보는 없었지만, 이는 동-서진영 사

이에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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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OSCE Handbook, 5). 하지만 1984년 1

월 스톡홀름회의, 1986년 11월∼1989년 1월의 비엔나회의 등을 거치

면서 CSCE 회원국들은 안보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됨. 이러한 

CSCE/OSCE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바로 이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안

보의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안보지향성을 드러내 주고 있음

○ CSCE/OSCE가 지향한 안보개념의 변화는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음

- 첫째, CSCE/OSCE는 역내 국가들 간의 집단방어나 집단안보의 구

축이 아닌, 회원국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를 실시함으로써, 냉전기 당시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공동안보 개념의 적용 단

계(Dewitt, 1994: 5). 1975년 8월의 헬싱키 최종의정서에서는 국경으

로부터 250km 이내에서 25,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훈련 

시에는 미리 다른 국가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초보적 형

태의 신뢰구축조치를 규정함(SIPRI Yearbook, 1987: 349). 그리고 

1984년 1월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 신뢰구축 및 군축회의에서는 

13,000명 이상의 군사 활동이 있을 경우 42일 전에 알려야 하며 참관

을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구속력(political 

binding)을 갖는 것으로 근대국가 출현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참관을 자발적으로 허용한 사례로 기록됨

(OSCE Handbook, 82). 그리고 1986년 11월∼1989년 1월에 열린 

비엔나회담에서는 군사안보의 문제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90년의 

파리회담에서는 당시 CSCE회원국 중 일부인 22개국이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에 조인하였으며, 후속적으로 군사활동 정보교류 및 추가적 

재래식무기감축 협상 등 안보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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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짐. 결국 CSCE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군비 감축

뿐만이 아니라, 군사정보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위협 요소와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공동안보레짐의 특성을 

잘 보여줌

- 둘째, 탈냉전기 CSCE/OSCE는 단순한 공동안보 개념을 단순히 적

용하는 안보협력체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기반한 

일종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화하는 단계. 1990년 11월 

19일 파리에서 CSCE 3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회원

국들은 ‘새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The 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에 합의함. 이 헌장은 1975년의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근간

으로 전(全)유럽적인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으며, 상호 존중 및 협

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권,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인류 기본가치를 

강조하고 있음(OSCE 홈페이지의 “The 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참조). 이와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 구현을 강조하는 

점은 공동안보 개념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면서 

동시에 공동안보 개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는 시도로도 

이해될 수 있음. 하지만 탈냉전기 유럽 안보의 중심적 기제로서의 역

할은 점차 나토가 감당하게 되었고,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지지할 안

보적 실천과정에서 OSCE는 점차 나토와의 중첩성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러시아 같은 나라는 1990년대에 계속하여 NATO가 아

니라 OSCE가 유럽 공동안보의 중심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OSCE는 아직까지도 유럽 전체의 공동체에 대

한 지향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공동

안보의 전향적이며 근본적인 안보레짐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셋째, CSCE/OSCE가 다양한 안보이슈, 즉 ‘포괄안보(comprehen-

sive security)’ 영역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탈냉전기에 

점차 협력안보의 개념을 수용하고 강화해 가는 단계. CSCE의 근간

이 된 1975년 8월의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당시 다양한 회원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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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반영하여 안보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 과학,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꾀함. 그리고 CSCE는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환경문제, 문화유산보존,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전문가 회담을 10여 차례나 개최함(구춘권 2003, 39). 또한 

CSCE는 안보분야 협력을 위해 단순히 한 국가 차원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분쟁방지와 위기관리에도 역점을 둠. CSCE는 1992

년 7월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에서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 

1992-The Challenge of Change)’를 채택해, 분쟁방지와 위기관리 

기능강화, 평화유지군(PKO) 창설,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설립에 합의함. 그리고 OSCE는 1996 ‘리스본 선언

(Lisbon Declaration on a Common and Comprehensive Security 

Model for Europe for the Twenty-First Century)’과 1999년 이

스탄불 회담에서의 ‘유럽안보헌장(Charter for European Security)’

을 통해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대응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안보의 기조 속에서 2001

년에는 테러리즘에 관한 전략, 2003년에는 경제와 환경 차원에 대한 

안보 전략, 인신 매매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도출 등에 합의하기

도 함

- 이처럼 CSCE/OSCE는 앞서 언급한 1982년의 팔머보고서의 공동안

보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냉전기 및 탈냉전기의 환경적 변화에 적

응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안보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

데 공동안보의 변용을 시도해 나가다가, 유럽안보 지형에서의 나토와

의 중첩성 논쟁 및 나토의 강화에 따른 그 추동력의 약화로 인하여 

점차 포괄적인 안보이슈와 관련된 협력안보 개념을 수용해 나가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최초 다자안보레짐의 조심스런 협력안보 실천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출범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52

한 이후 아태지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공식적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특

별한 위상을 가짐. 또한 2000년 7월부터 북한이 ARF에 참여하게 되면

서, ARF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안보레짐. 그리고 ARF는 탈

냉전 이후 등장한 협력안보 개념이 아시아에서 적용된 대표적 사례

-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26차 ASEAN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and Post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ASEAN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창설을 결정하였고, 

1994년 7월 방콕에서 ASEAN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

데 첫 ARF회담을 개최. 현재 ARF 참여국에는 호주, 방글라데시, 브

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북

한, 남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

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이 있음. ARF는 ‘포럼(forum)’이지 ‘기구(organization)’가 아

니기 때문에, ‘회원(member)’이 아니라 ‘참가국(participant)’이란 표

현을 쓰고 있으며, 이는 ARF가 다른 안보레짐과 비교했을 때 낮은 

제도화 수준을 보여줌(변창구, 2003: 253)

- ARF의 설립은 탈냉전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 냉전의 종식과 더

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과거에는 양극으로 군림하던 소련과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감소함과 동시에 역내에서 중국, 일본, 

인도 등 지역 강대국들이 부상하기 시작함. 동시에 남중국해 영토문

제를 비롯한 다양한 역내 영토분쟁, 북핵문제, 경제와 정치 및 사회 

제(諸)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안보문제가 이슈로 등장

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양자관계 이상의 다자적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함. 결국 ASEAN과 역내 국가

들은 1994년에 아태지역 최초의 다자적 안보협력레짐을 창설하게 됨

(한평석, 2003: 269)

- 이러한 배경하에 탄생한 ARF의 공식적인 목적은 “공동의 이익과 

관심이 달린 정치와 안보이슈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증진하

는 것”과 “아태지역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예방외교(preventive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153

diplomacy)를 위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결국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건설적인 안보 환경”을 만듦으로써 역

내 국가들의 안보를 확보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8) 

중요한 사실은 ARF의 목적은 국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며, 문제해결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님. 즉 ARF는 아태

지역 안보문제를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불간섭의 원

칙에 기초한 점진적 수단을 이용해 다양한 안보이슈에 대해 논의하

고 합의를 도출하게 하며, 정치와 안보이슈에서 국가 간 대화와 협의

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포럼

-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ARF 참여국들은 창설 이후 현재까지 다양

한 회의와 활동을 지속. 먼저 매년 외무장관 회의(Annual Ministerial 

Meeting), 고위관료회의(SOM: Senior Official Meeting), 회기간 회

의(ISM: Inter-Sessional Meeting), 회기 간 지원그룹회의(ISGM: 

Inter-Sessional Supporting Group Meeting) 등을 개최. 그 외에도 

ARF는 신뢰구축, 평화유지활동, 반테러, 비확산, 재난구조, 해양안

보 등의 12개 주제에 대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ARF는 안보레짐

으로서 이미 “낮은 수준의 제도화”에는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음(서보

혁, 2009: 23)

- ARF는 공식적인 정부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참여국 간 민간차원의 

교류도 추진. 예를 들어, ARF는 ASEAN-ISIS(ASEAN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등 참여국 간 전문가 교

류와 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 등과 같은 민간차원의 교류도 꾀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ARF는 정부차원의 Track-I 및 비정부차원의 

Track-II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참여국 간 신뢰구축에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0년을 전후로, ARF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협력영역이 더 확장

됨을 발견할 수 있음.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각종 회의가 이전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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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더 많이 개최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ARF의 활동에서

도 테러리즘, 해양 안보, 재난 구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영역에서의 협력활동이 늘어나게 됨(Haacke, 2009: 429)

○ 설립 배경, 목적, 활동에 나타난 ARF의 특징

- 첫째, ARF는 아시아 최초의 다자간 안보 협의체. 냉전시기보다 더욱 

복잡해진 탈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을 인식함과 동시에 여기

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자관계 중심의 안보협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한 ARF참여국들의 획기적 시도였음 

- 둘째, ARF는 안보문제에서 단순히 군사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에 관심을 가짐. ARF 

설립 초기, 참여국들은 아태지역에서의 경제·사회·정치 이슈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을 천명하고 이에 관심을 표명 

- 셋째, ARF는 아태지역 국가의 안보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우선 대화

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들 간에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는 ‘점진적’ 안보

협력을 도모. 1995년 채택된 ARF의 기본 목표를 잘 보여주는 ARF

의 개념문서(The ASEAN Regional Forum: A Concept Paper 

1995)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히 나타남. ARF는 역내 국가들의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구의 창설과 같은 급진적 수단

보다는 [신뢰구축(1단계)→예방외교(2단계)→분쟁해결(3단계)]9)이라

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 ARF는 1994년 설립 직후로부터 1단계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1년에는 예방외교의 개념을 정립

하였고, 현재는 1, 2단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

구. 또한 ARF는 그 설립 초기 국면부터 분명히 ‘제도화’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포럼이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정도는 “참여국 각각이 용

인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함

○ 이처럼 탈냉전기 국제정치에서 협력안보레짐의 대표적 사례로서 ARF

는 현재 아태지역의 유일한 국가 간 공식적 안보협력체로 기능하면서 



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155

소기의 역할을 감당. 하지만 ARF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

함. 이러한 비판들은 무엇보다도 ARF는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포럼’ 

즉, 역내 국가들 간의 일종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칠 뿐이

며 결국 국가 간의 대화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큰 성과가 없다는 사실에서 연유함. 이런 점

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ARF를 일종의 ‘잡담 장소’에 비유하기도 함

(Katsumata, 2006: 187) 

- 비판의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ARF가 점진적 안보협력을 

위해 설정한 1단계 신뢰구축조치(CBMs)는 별 성과도 없었고,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 ARF 신뢰구축조

치의 일환인 재래식무기등록과 연례안보평가서(Annual Security 

Outlook)의 제출은 초보적인 신뢰구축 단계에 불과하며,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제로 제대로 수행될 확률도 적

고,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냉전기 치열한 군비 대치 상황 속에서 이루

어진 CSCE/OSCE 회원국들의 신뢰구축조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Katsumata, 2006: 186-7). 또 다른 예로 ARF 내에서 

2000년을 전후로 반(反)테러, 해양안보, 재난구조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늘었지만, 이 경우에도 ARF 참여 국가들은 여전히 양자관

계 차원 혹은 APEC과 같은 다른 상·하위 지역협력 기재에 더 의존

하고 있다는 사실임(Haacke, 2009: 432-3). ARF 협력의 분야와 심

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참여국들 간에 의견이 분분함. 그 결

과 실제로 ARF 참여국들 간에 강도 높은 안보협력은 부재한 상황. 

ARF 참여국들 간에는, 뒤에 언급하게 될,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실행한 ‘평화의 사명’과 같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전무하다는 것

이 그 강력한 근거로 제시됨(Haacke, 2009: 434) 

- 또한 ‘대화의 장’으로서 ARF의 한계도 비판의 대상이 됨.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과 같이 정작 민감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국들이 논의를 꺼리며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ARF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채널로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56

서의 기능을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적당한 수준의 협력만을 

가볍게 논의하고 넘어가는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변

창구, 2003: 251)

- 이처럼 안보협력레짐으로서 ARF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참여국들이 원래 ARF를 ‘기구’나 ‘제도’가 아닌 ‘포

럼’으로 명명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문서에서도 ARF가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앞서 언

급한 ARF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음. 그리

고 ARF는 협력안보 개념을 이 지역에서 구현해 가는 안보레짐으로

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함. 결국 ARF는 국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들 사이

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규범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기

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범지향 프레임워크(norm- 

oriented framework)”로서 의미를 지니는 안보레짐으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해 보임(Katsumata, 2006: 195)

라. 상하이 협력기구(SCO): 21세기적 협력안보와 느슨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에서

○ 2001년 6월 15일에 출범한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

tion Organization)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안보협력체임

- 1996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은 베이징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후, 상하이회담을 통하여 관련국

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적 신뢰강화 협정을 체결함. 이후 2000년까지 이 다섯 국가는 국경지

역에서의 군사협력과 신뢰구축, 그리고 지역안보를 위한 정상회담을 

7차례 개최하였으며, 2000년 7월에는 ‘상하이 5국(Shanghai Five)’ 

체제를 공식 선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을 옵서버 국가로 인정함. 마

침내 2001년 6월 15일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개의 국가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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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협력기구 결성 선언’을 하고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이슬람 원리

주의 척결을 위한 상하이협약’에 조인함(Bailes and Dunay, 2007)

- 2001년 출범 이후 S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보분야 협력이었음. 

회원국들은 국경 안정과 같은 전통 안보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상하

이 공약에서 등장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원리주의’와 같은 비전통 

안보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을 도모.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SCO의 “제도의 확대와 정립” 시기였는데, 상하이협력기구는 2002년

에 ‘SCO 헌장’을 발표하고 지역 반테러 기구의 설립을 논의. 그리고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모든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

을 기울임. 먼저,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2001∼2005년 시

기에 지속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의 틀을 강화하였으며, 국경지

역에서 군비감축과 안보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안보협력

을 강화함. 그리고 회원국들은 분리주의, 테러리즘, 극단주의의 비전

통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해 ‘지역 반테러기구(RATS: Regional 

Anti-Terrorism Structure)’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4년 우

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RATS가 상설기구로 설립(Brief 

Introduction to SCO, 2006)

- SCO는 회원국 간 합동군사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10) 200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황해 및 산

동성 일대에서 수행된 ‘평화의 사명 2005(Peace Mission-2005)’ 훈

련은 극단주의, 테러리즘, 분리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 아래에 진행

된 것으로, 훈련 과정에서는 중국 산동 지방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

하여 다른 군대가 대치한 상황을 가정함(강봉구, 2005). 여기에는 

Tu-22M 백파이어 초음속 전폭기, 잠수함, 구축함 등의 러시아의 첨

단무기와 러시아 정예군 1,800여 명, 그리고 중국군 7,000여 명이 동

원됨. 특기할 점은 ‘평화의 사명 2005’에는 러시아와 중국만이 참여했

지만 양국은 이를 SCO 훈련활동의 일환으로 언급하였고, SCO 회원

국가와 옵서버국가에게는 참관을 허용하였지만 다른 서방국가들의 

참관은 불허함(Troitski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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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SCO의 6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평화의 사명 2007’이 수행. 이 훈련은 

SCO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한 최초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실제 전

투상황을 가정하고 회원국 간에 높은 수준의 호환 및 상호작용이 실

질적으로 실험된 군사훈련으로 평가받고 있음(Bin 2007). 이를 두고, 

하스는 2007년 훈련시나리오에는 군사동맹의 요소인 “군사원조

(military assistance)”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SCO가 앞으로 안보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 가고 있

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전망하기도 함(M. de Haas, 2007: 6-8)

- SCO는 안보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의 협력도 도모. 이미 2002년 

SCO 헌장에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였는데, 초기 SCO

내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중국의 주도로 진행. 2002년 10월

의 SCO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SCO내부의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제의하였고, 2003년 원자바오 총리는 이를 다시 제안함(Bailes and 

Dunay, 2007). 2004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도 

SCO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관세, 단위기준의 통일, 투자협력 등을 

논의함. 2006년 3월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 베이징 정상회담 때에는 

러-중 사이에 경제 관련 조약을 무려 29개나 맺었으며, 같은 해에 있

었던 SCO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주도로 성사된 ‘SCO 은행 간 협

의회(The SCO Interbank Association)’와 ‘SCO 비즈니스 위원회

(SCO Business Council)’를 공식 출범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SCO 내부 경제협력의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Lo, 2008)

- 이처럼 SCO는 출범 이후로 회원국들의 정치,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

서 협력을 도모. 특히 2005년과 2007년의 합동 군사 훈련의 경우는 서방 

국가들의 많은 관심을 끎. 하지만 SCO 회원국들은 2002년 조인된 헌장

에서 SCO가 분명히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겨냥한 것이 아님(not 

directed against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을 

분명히 밝혔고, 이후로도 SCO가 다른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님을 강

조함.11) SCO가 내세우는 ‘상하이 정신’ 역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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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협상, 다문화존중, 공동발전의 추구로 정리되는데(박병인, 2005: 

524- 525), 이는 SCO가 단순히 안보영역에 치중한 군사동맹이 아님

을 보여줌. 더구나 이들이 안보협력분야에서 테러, 마약, 근본주의 등

을 주요한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SCO의 21세기적 성

격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기도 함

○ SCO는 탈냉전기 이후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안보레짐으로서 협력안보

체제와 유연한 준동맹적 협력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새로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첫째, SCO는 회원국가 간의 정례적 회담을 통한 역내 안보협력을 위

한 제도와 기제를 발전시키는 점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SCO는 회원국 간의 안보이슈와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냉전기 공동안보레짐에서 보인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과 같은 급진적 수단을 채택하지는 않음. 즉, SCO는 각국

의 기존 안보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점진적인 

역내 안보의 달성을 지향하는 협력안보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점에서 SCO는 협력안보 개념에 비교적 충실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 

- 둘째, SCO는 탈냉전기 이후 등장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와 

같은 비전통 안보문제와 경제,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의 이슈들을 모두 

다루는 포괄안보를 다루고 있음

- SCO는 일반적인 협력안보레짐의 성격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

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구가 가지는 반미 혹은 반서구적 성격임. 

SCO가 정말 반미 혹은 반서구 안보레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지만, 이러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SCO의 특수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러시아의 회복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두 계기가 

결합되면서 세력전이 및 새로운 지구적 다중심주의적 세력균형에 대

한 지향은 분명히 미국에 대한, 내지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응적인 

안보협력이 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 만약 이 기구가 반미 내지 반서구적 기구로서의 성격이 증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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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곧 SCO가 공동방위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게 되

는 것이며, 이는 곧 유라시아에서의 새로운 거대 대결구도의 출현을 

의미하게 될 것임. 특히 2004년 아스타나 SCO정상회담에서 이란, 파

키스탄, 인도에게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면서 SCO의 지역적인 확장

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미국 역시 SCO에 회원국 자격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음.12) 2005년 미국은 다시 SCO에 회원국 자격

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되었음(Cohen, 2006). 또한 2005년 7월 

5일에 SCO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는 성격이 농후한 

‘아스타나 공동성명(2006)’을 발표함. 이 공동성명에서 SCO 회원국

의 영토 내에서 반(反)테러리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지 사용에 시한을 두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함. 여기서 직접적

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겨냥한 것이 자명. 결국 같은 해 11월에 우즈베키스탄이 하나

바트 미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고, 키르기스스탄은 미군에게 100배

나 인상된 마나스 공군기지 사용료를 요구함(신범식, 2006/2007: 

83-84). 반미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SCO가 외부의 적을 상정한 

집단방위체제 내지 안보협력체로 갈 것이냐에 대해 서방 분석가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음

○ SCO가 과연 그 내부에 존재하는 각국 간의 의견 차이, 특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견 등과 같은 한계를 잘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인 전망도 만만치 않음

- 러시아는 ‘평화의 사명 2007’을 러시아가 주도하는 또 다른 유라시아

의 안보동맹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SCO가 공동으로 주

관하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SCO가 군사기구라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줄 것을 우려하여 이 제안을 거절함(Haas, 2007: 8-9). 그리고 이 훈

련이 중국이 지향하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으로 비쳐질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 군부는 중국이 당시까지 10여 개의 국가들과 17회 이상

의 군사 훈련을 했지만 이것이 곧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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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SCO가 군

사동맹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PLA Daily, 

2007년 7월 20일 자)

- 그루지야와 러시아 사이의 분쟁 시기였던 2008년 8월에 두샨베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비롯한 SCO 회원국들이 남오세티

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받아들임(Katz, 2008: 183-7). 이는 SCO가 잘 조율된 다

자적 안보협력체제가 아니라는 한계뿐만 아니라 이 레짐에 대한 양

두(兩頭) 체제적 리더십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임

- 짧은 역사에 비하여 SCO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제도화에 성공했

을 뿐만 아니라 협력안보의 기제를 발전시킨 동시에 유연한 군사적 

원조도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유라시아의 안보적 요청에 부응하는 

대표적 지역안보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SCO는 지역 내 21세기

적 협력안보의 요청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국의 유라시아 공략에 대

한 균형화(balancing)를 위한 느슨한 집단방어적 협력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이 안보협

력체가 21세기 유라시아라는 시공의 무대에서 어떤 안보협력의 개념

을 결합하여 어떤 안보레짐을 창조해 나갈지 확언하기는 아직 어려

워 보임

4. 결론

○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그 역사적 출

발 그리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용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를 정

리해 보면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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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 비교

출현 
시기

국제질서 
성격

안보협력의
주요 수단

안보의 
지향점

대표 
기구

집단
안보

비엔나체제 이후 세력균형체제 • 침략국에 
대한 집단 
군사제재

전통적 성격
(군사안보 

지향)

LN/UN
NATO

양차대전 이후 양극체제

공동
안보

냉전 말기
느슨한 양극체제

해빙기

• 신뢰구축• 안보적 
투명성 증대

급진적 성격
(포괄안보 

지향)
CSCE

협력
안보

탈냉전기 단(다)극 체제

• 대화의 장을 
제도화• 기존 강대국 
및 타기구와의 
협력

절충적 성격
(군사안보
+포괄안보 

수용)

NATO
OSCE
ARF
SCO

○ 대표적인 안보협력체제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 

아세안안보포럼, 상하이협력기구의 안보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한계를 개

괄하면서 이념형적 안보개념의 단순한 적용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음

<표 2> NATO, CSCE/OSCE, ARF, SCO의 비교

출현 시기
기본

안보개념
안보협력 
주요 내용

한계 및 
변화의 방향

NATO
2차대전

이후

집단 방위
집단 안보
(협력 안보)

•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대립• 코소보전쟁 개입• 테러와의 전쟁 참여

• 탈냉전후 집단방어의 
정당성 상실• NATO의 지리적 및 기능적 
확대를 향한 변환을 추진

CECE/
OSCE

냉전말기
공동 안보
(협력 안보)

• 헬싱키체제와 탈냉전• CFE조약체결• 평화유지활동, 
유럽안보헌장, 
유럽안보포럼 가동

• 급진적 안보개념의 실천적 
한계와 유럽 외 지역에서의 
실천가능성의 한계• ‘안보 공동체’ 개념의 개발• 협력안보 접근의 수용

ARF 탈냉전기
[느슨한] 

협력 안보

• 포괄적 의제에 대한 
정기대화 개최• 재난구조, 해양안보, 
반테러협력

• 느슨한 안보협력의 한계와 
양자관계/타(他)기구에 
의존• 의무적 실천의 안보협력의 
영역을 개발하려함.

SCO
탈탈냉전기
(신냉전기)

협력 안보
(집단 방위)

• 포괄안보협력(경제, 
테러, 마약, 환경, 
에너지 등)• 정기합동군사훈련 
‘평화의사명’개최

• 대미/대서방 성격에 대한 
중-러 전략협력의 한계• 포괄적 협력안보의 복합화• 지리적 확장과 집단방위
기구화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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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시작된 ‘집단안보’는 20세기에 UN을 통하여 여

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이 또한 변용에 대한 21세기

적 요청에 직면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여 집단방위체제의 성격을 벗고 협력안보적 변화를 꾀해 온 나토는 

인종분규와 테러전이란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진행

해 가고 있음

- 가장 근본주의적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개념인 ‘공동안보’는 탈냉전

을 이끈 안보적 실천의 기초로 그 사명을 다하는 듯 했으나 탈냉전

기 안보질서에서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개념으로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 발전의 불씨를 살

려가고 있음

- 오랫동안 다자적 안보레짐이 부재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등장한 아세

안지역안보포럼은 협력안보 개념에 기초한 초보적 안보협력의 실천

을 위한 조심스런 행보를 계속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는 있지

만, 향후 아태지역의 중심적 ‘협력안보’ 레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

기 위해서는 21세기적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에 대한 요청이라는 도

전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 최근 유라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여 역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결성한 상하이협력기구는 

21세기적 협력안보의 실천과 미국에 대한 균형화의 필요성 속에서 

그 두 가지 필요의 복합화 된 안보레짐의 구축을 시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다자적 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

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

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의 지향을 지역별, 시

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음을 보여

주며, 앞으로는 더욱 복잡한 안보적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안보

체제의 복합화 경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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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국제/세계정치의 주요한 특징은 결국 복합화와 관련되어 있

다는 지적이 자주 들려옴.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21세기 시대적 특

성이 어떤 하나의 순수한 안보개념을 지향하는 레짐의 형성 및 발

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러한 안보레짐의 변

화와 그 실천상의 복합화는 당연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을 안보레짐의 일의적 성격을 규정하는 명

패(label)로 사용하기 보다는 현실 속의 다자안보협력레짐이 어떤 다

양한 지향들을 혼합하여 지역적 내지 지구적 안보 요구에 대응하려

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추

적하는 것이 유용함

￭ 주석

* 본 연구는 필자의 다음 졸고를 본 정책보고서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및 재구성하

였음.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15권 1호(2010).

 1) 이 사례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NATO, CSCE는 각각 집단안보, 공

동안보를 전형적으로 구현한 안보기구로 출발했지만, 탈냉전기 국제정치적 상

황변화에 따른 압력에 적응하고 있으며, ARF와 SCO는 탈냉전기 협력안보 개

념을 구현하는 안보기구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적 안보요청으로 인해 안보

개념의 복합화를 수용한 기구로서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변화를 잘 드러내 주

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집단안보체제는 자유주의적 안보레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으로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전통 안보개념에서 출발하였

으며, 이론적으로는 현실정치와 권력에 대한 계산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집단안보가 무정부상태의 규제되지 않은 균형을 넘어 보다 효율적으로 규

제되고 제도화된 균형체제의 창출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

거에는 개념 실천에 실패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실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레짐의 하나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embers of the League undertake to respect 

and preserve as against external aggression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existing political independence of all Members of the League. In case of 

any such aggression or in case of any threat or danger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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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on, the Council shall advise upon the means by which this 

obligation shall be fulfilled”(밑줄 강조-필자).

 4) 고르바초프는 신사고 외교를 천명하면서 수비위주의 군사안보교리로서 “방어

적 방어(defensive defense)”와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개

념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감축하며 방어적 무

기체계를 방어적 형태로 전화하자는 과감한 제안을 하게 된다.

 5) 가령,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경우 공동안보레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협

력안보레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제도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가라는 시

각의 차이와 역사적인 변모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6) 실제로 통일된 독일의 나토가입 문제에 대한 소련의 강한 반대에 대하여 미국

과 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틀을 떠나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게 될 중립화된 

통일 독일이 유럽뿐만 아니라 소련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통일 독일의 나토가입을 소련이 반대하지 말 것을 설득하였고 소련 지

도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 나토의 역할이 지닌 복합적이며 역

설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 준다.

 7) 본고에서는 CSCE/OSCE를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레짐의 사례로 여기

고 있지만, 이를 협력안보레짐으로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 CSCE/OSCE를 공

동안보로 보는 연구로는 Dewitt(1994) 참조. CSCE/OSCE를 협력안보로 보는 

연구로는 홍기준(1998), 이인배(2005) 참조. 이렇게 다른 입장의 존재는 두 개

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며, 두 개념이 공유하는 내용이 넓다는 것을 보여

준다.

 8) “Chairman’s Statement,” ARF Chairman’s statements and reports at 

Public Library (1994). http://www.aseanregionalforum.org(검색일: 2010년 

1월 4일).

 9) 2001년 이후로 3단계 “분쟁해결(conflict-resolution)”은 “갈등에 대한 점진적 

접근(elaboration of approaches to conflicts)”으로 수정되면서 약간의 개념적 

변화가 나타났다.

10) 상하이협력기구는 평화의 사명-2005 이전인 200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

해왔다. 2002년 8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반테러 군사합동훈련, 2003년 8월의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Cooperation- 

2003’이 그것이다.

11) SCO 헌장(Charter)은 2002년 6월 7일 러시아 St. Petersburg에서 서명되었다.

12) 하지만 몽골은 2004년 6월에 옵서버국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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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

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

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

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

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

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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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홍 양 호
現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前 통일부 차관

1.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경과

○ 1999년 10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시 현대와 북한 간 서해

안 공단 건설에 대한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공단 입지

에 있어서 현대는 해주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신의주를 제시함

- 그 이후 2000년 6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단개발사

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공단후보지로 개성지역을 전격 제시

하였고, 2000년 8월 방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개성공단이 탄생하게 됨

- 2000년 8월 22일, 중국 북경에서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3자간에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 같은 해 11월 10일, 현대와 한국

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개성공단 공동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개성산업단지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함. 현대아산과 한국토

지공사는 개성공단 ‘개발업자’가 됨

- 개성공단 탄생 이면에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정세적 환

경과 남북 간 교류의 증가가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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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은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고 남북 간

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2003년 6월 착공식, 

2004년 4월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2004년 6월 시범단지 분양(2005년 

9월 본단지 1차 분양, 2007년 7월 2차 분양)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개

성공단사업이 진척됨

- 2005년 3월 한국전력 1만 5천kw(현재 10만kw 능력)공급, 2005년 

12월 KT 유선전화 300회선 개통, 2007년 6월 폐수·폐기물 처리장, 

2007년 12월 정배수장 준공, 2007년 10월 개성공단 도로, 가로등,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 준공으로 우리 측이 인프라 시설을 완비함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개성공단사업이 그럭저럭 순탄하게 진행되었으

나, 북한 측이 2008년 하반기부터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사

업에 장애를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됨

- 2008년 12월 1일, 북한 측에 의한 우리 측 체류인원 제한 조치, 2009

년 3월 9일∼20일 육로통행 제한 조치, 2009년 3월 30일∼8월 13일 

현대아산 직원(유성진) 억류 조치, 2013년 4월 3일∼9월 15일 개성공

단 잠정 중단 등 위기상황이 발생함

○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현재에 이름

-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개성공단의 국제화’, ‘개성공단 남

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합의함

- 그 이후 2013년 9월 2일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2013년 9월 4일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등 2014년 6월까지 각종 회

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에 북한 측이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거

부함으로써 2015년 5월 현재까지 남북 당국 간 회의가 개최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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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2015년 7월 16일,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임금 

문제, 3통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나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된 바 있음)

- 합의서에 따라 2013년 9월 30일 남북공동위원회 상설사무처(개성공

단 종합지원센터 6층) 개소, 2014년 1월 RFID시스템 운영 등은 이루

어졌으나, 북한 측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된 인터넷·핸드폰 이용은 이

루어지지 않았고, 외국기업 유치, 관련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등 개성공단 국제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 측이 2014년 11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 상한선인 5%를 폐지하고, 2015년 3월부터 최저임금을 종래 

70.35$에서 5%를 초과한 5.18% 인상한 74$로 정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함으로써 남북 간에 갈등이 발생함

- 원래 최저임금 인상분은 매년 1회 5% 상한 범위 내에서 우리 측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

의하여 정하게 되어있음

- 우리 측은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라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북한 측

은 노동규정 개정을 그들의 ‘정상적·합법적 법제권한 행사’라고 주장함

으로써 남북 쌍방 간에 원칙적·대결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15년 

5월 23일 ‘남북 당국의 최종 합의 때까지 기존 수준의 최저임금

(70.35$)으로 지급하고, 인상분과 연체료는 추후 지급’하기로 타결됨

2. 개성공단의 현황

○ 현재 개성공단에는 2004년 조성된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를 시

작한 이래 2014년 12월 기준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123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음

- 업종별로는 섬유업종이 73개사로 58%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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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계금속(24개사, 19%), 전기전자(13

개사, 11%), 화학(9개사, 7%) 순을 보이며 노동집약산업인 전통·생

활 산업(봉제·섬유)과 생산조립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입주기업 수는 2006년도 30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

나, 2010년 이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및 북한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투자기업의 입주 시기 조정과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에 따른 

신규 투자 제한조치로 정체를 보이고 있음

○ 개성공단 기업 생산 누계액은 2005년 말 1,5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1월에 1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3억 달러를 돌

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가동 중단 전년도인 2012년 연간 생산

액은 2005년 대비 약 31.1배까지 증가하였음. 잠정중단 기간인 2013년 

4월 8일∼9월 16일까지 생산·반출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재가동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가동 직후 2013년 10월 생산량은 같은 

해 3월보다 32.7% 감소한 3,081만 달러였으나 2014년 5월 기준 월 생

산량이 4,279만 달러로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의 93.5% 수준까지 회

복되었으며 2014년 말에는 대체로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표 1> 연도별 개성공단 생산·수출량
(단위: USD, 천$)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생산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469,500 223,783 469,965 2,669,738

수출 866 19,825 39,669 35,845 28,600 36,677 36,867 36,393 12,093 15,300 262,135

비중 5.8% 26.8% 21.4% 14.3% 11.2% 11.3% 9.2% 7.8% 5.4% 3.3% 9.8%

*출처: 통일부, ｢2015 통일백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부 통계자료.

○ 기업 1인당 평균 생산액은 2014년 12월 현재, 762달러로 2007년을 기

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그 이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많

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신규 가동기업의 증가에 따른 근

로자 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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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1인당 평균 생산액
(단위: USD,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생산액 1,061 1,259 901 579 632 708 774 727 762

*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부 통계자료

○ 북한 근로자 수는 2004년 11월 시범단지 입주기업인 리빙아트가 55명

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1월

에 1만 명을 돌파, 2009년도에는 4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2010년 4만 

6천 명, 2011년 4만 9천 명, 2012년 5만 3천 명 등으로 2009년 이후 그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개성지역에서 공

급될 수 있는 노동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7년 동안 20∼

30대의 비율은 79.4%에서 51.9%로 27.5% 감소한 반면, 40대 비율은 

12.9%에서 39.1%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2006년도 평균연령은 31.2

세였으나 2014년도에는 38.5세로 증가함). 이는 2008년 이후 노동력 

수요 증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

해 신규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북측 근로자의 성별은 2006년도에는 여성이 81.2%, 남성이 18.8%였

는데, 2014년도에는 여성이 68.2%, 남성이 31.8%로 남성 비율이 증

가하였음. 이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 증가에 따라 개성지역에서 공급

될 여성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남성 인력의 공급이 증가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주재원은 2014년 12월 현재 기준 815

명이며 방문객을 포함하여 평일 800∼900명이 체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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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북한 근로자 현황
(단위: 명, 세)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근로자 수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평균 연령 31.2 31.5 33.3 34.9 35.8 36.6 37.3 37.8 38.5

*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부 통계자료

○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분되

는데, 가급금은 야간근무 시는 기본급의 50% 추가, 휴일근무 시는 기본

급의 100%를 추가하게 됨. 별도로 생산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

- 북한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8.6$(9.8%)

서 매년 10.0% 내외의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동 중단

이 있기 이전 3년(’10～’12년)간 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동기간 내 평

균임금 상승률은 18.3%이었음. 이러한 임금상승은 아직까지는 여타 

경쟁공단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시간이 갈수록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의 약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4> 연도별 월 평균임금 지급액
(단위: USD)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월 평균임금 68.1 71.0 74.1 80.3 93.7 109.3 134.0 128.5 155.5

노동보수 60.3 63.1 65.8 71.5 83.9 98.1 121.2 116.0 141.4

사회보험료1) 7.8 7.9 8.3 8.8 9.8 11.2 12.8 12.5 14.1

최저임금

(기본급)
50.0 52.5 55.1 57.9 60.8 63.8 67.0 67.0 70.3

*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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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

○ 북한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는 등 어려운 경제난 극복

을 위해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음.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1월 중국 상해특구(푸동지구)를 방문하고 ‘천지개벽’했다고 놀

란 이후, 북한 변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하는 결단을 보임

-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 강조(2001.1)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7), 경제특구 확대(2002.9 신의주특별행정구역, 2002.10 금강

산관광특구, 2002.11 개성공업지구), 상업유통개혁조치(2003.3), 농업

부문 개혁(2004.1)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대외개방을 의미하는 경제특구 확대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중국

식 개혁·개방 권유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6.15 정상회담 시 남북경제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한 것이 한 동인이 되었다고 봄. 김정일 위원장

이 2003년 6월 “남측 경제발전에서 북의 경제개발전략을 찾고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전면적 대외개방조치를 하지 못하고 접경지역에만 특구를 개

설한 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위·방어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경제발

전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드리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 동구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은 외부의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와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었으며, 중동의 

이라크가 미국의 무력공격에 무참하게 당한 것은 자체 군사력이 약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북한은 체제보위를 위해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와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차단(‘모기장 이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외화 획득을 통해 그들의 경제난을 

극복코자 하고 있음. 이것은 대내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1 경제

관리개선조치’를 취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우선순위에 둔 것과 2005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교류

협력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존질서 파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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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사회주의 체제 이완을 경계하고 있음

○ 북한의 체제 보위·방어 우선과 외부로부터의 외화 획득 노력은 개성공

단이 2003년 착공되어 13년이 경과한 2015년 현재까지도 명확히 투영

되고 있음. 북한의 그들 체제에 대한 최우선 고려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

식한다면,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측이 취해온 여러 가지 조치·태도의 의

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봄

- 북한은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되어 확대 과정에 있었던 2007년도까지 

체제에 위해를 주는 요소에 대한 방어조치는 철저히 해나가면서도,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확대 추세와 늘어나는 외화수입에 따라 비교적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그러나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새 정부를 위

협하여 길들이고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3월 말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당

국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대남 강경자세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였음.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출범 초기인 4월에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라는 초유의 강

공조치를 취하는 등 대남 강경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과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을 관리하면서 ‘정치성, 군사성, 수익성, 공해성

(2014년 가을경, 북한 측 관계자가 언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대

처하고 있음. 북한 측 관계자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필자가 해석하기에 ‘정치성’은 북한 체제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가?, ‘군사성’은 군사적으로 취약요소나 문제를 발생시

킬 요소는 없는가?, ‘경제성’은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가?, ‘공해성’은 

북한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해로운 업종이나 공장시설은 없는가?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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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성’ 측면에서 북한체제를 보위·방어하고, 그들의 정치행사 우선이

라는 기본 입장, 조치, 태도 등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주공단 추진을 

요구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이 북한지역에서 하는 공단은 북한의 

민족자주경제를 파괴하고 시장경제가 지배하며 주체공학을 말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개성공단 내 생산현장에서 우리 측 기업인이 직접 북한 근로자에게 

과업을 지시하거나 작업배치 또는 업무효율성을 위한 이동조치를 못

하게 하고, 우리 측 책임자인 법인장과 북한 측 책임자인 직장장이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북한 측 책임자인 직장장이 북한 근로자에

게 직접 지시하여 생산활동을 하며, 이와 같은 노무관리 방식은 처음

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 생산라인 곳곳에 직

업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요원을 배치하여 북한 근로자의 생

산활동을 관리하는 한편 동정을 체크하고 있음

- 북한의 중요한 정치행사가 있으면 각 기업의 생산일정을 무시하고 

북한 근로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정치행사에 우선적으로 참

가하고 있음.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후부

터 북한 근로자 전원이 퇴근했으며, 애도기간인 12월 17일∼31일까

지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빈소에 다

녀와야 했음. 또한 2012년 11월에는 어머니날(11.16)이라면서 하루 

전에야 우리 측에게 통보하면서 당일 전원 휴무조치를 취하였음

-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 또는 비하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의 서적과 일체의 모든 신문은 개성공

단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였음. 개성공단으로 반입하다가 세관원

에게 발견되는 경우 신문이나 관련 서적은 압수당하고 벌금을 물어

야 함

- 우리 측 근로자(현대아산 유성진)의 136일간 억류사건도 동인을 기

관요원으로 북한체제에 위해를 주는 인물이라 오판하여 북한 측이 

우리 당국 인사, 가족, 변호인 등의 일절 접근을 금지한 채, 강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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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사하였음

- 북한 측은 북한 지도자의 이름이 포함된 우리 측 기업의 상호인 ‘일

성 레포츠’ 사용을 금지하게 하거나(해당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스레포츠’로 상호 변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한국환경

공단｣에서 ‘한국’자를 빼도록 요구하였음(우리 측은 공공기관의 명칭

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논리로 거부하여 ‘한국’을 그대

로 표기하여 사용)

- 2014년 말에는 그동안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식용으로 공급되어 왔던 

‘초코파이’를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공급을 일체 

금지하였음. 또한 제공되는 찰떡파이, 소시지, 라면 등 각종 간식의 

한국상표가 부착된 포장용지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무지포장

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군사성’ 측면에서 북한 측이 보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주공단 추진을 

요구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공단을 ‘평화의 상징’이라 해서 군사

적으로 많이 양보했는데 해주는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 군대가 반

대할 것이며, 해주공단이 추진되면 군대는 다 물러 돌아서야 한다면

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제6차 실무회담(2013년 7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우리 측 기자단에게 개성공단사업

이 파탄나면 개성공단 군사분계선지역은 군대가 다시 차지하며 서해

지역의 육로도 폐쇄된다고 언급하였음

- 북한 측은 우리 측이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우리 언론이 북한

의 ‘존엄’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방송하거나, 대북 

전단풍선을 보내는 등, 이런 경우에는 북한 측 군부가 직접 나서서 

대남협박 수단으로 개성공단의 출입제한조치(2008.12.1) 또는 출입

차단조치(2009년 초), 개성공단 출입통제조치(2013.4.3, 이어서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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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잠정폐쇄)를 취하였음. 북한은 선군정치로 인해 군부의 힘

(power)이 막강하여 총국도 군부의 조치에는 어쩔 수 없게 됨

-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북한 군사지역에 있는 도로상에서 일체 사람이 

내릴 수 없게 되어있으며, 우리 측 인사가 북한 측 군인에게 말을 걸

거나 물건, 식품 등을 일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음. 출입 시에는 북한 

측 군인들의 조치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음. 또한 군사지역의 도로를 촬영하게 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혹시 모르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하

고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내용 삭제와 벌금을 물게 되어있음

○ ‘수익성’ 측면에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기대했던 수

익이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측 언론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

소기업들이 북한 근로자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는 보도

를 하자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착취당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특

히 북한도 물가상승률이 높아 생활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중국, 베트

남 등 주변 국가들의 임금상승률(10∼30%)은 매우 높은데 북한은 매년 

5%로 묶여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음

- 2009년 4월 21일, 북한 측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미 

100만 평에 대한 임차료로 1,600만$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료로 5억$을 추가로 요구하였음. 또

한 최저임금 50$ 책정도 잘못되었다면서 30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

고 매년 5%이내에서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2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우리 측의 합의사항 준수라는 원칙 고수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음. 그 이후 작년 11월에 북한 측은 일방적으

로 노동규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 상한선인 5%규정을 

폐지하고, 금년에 들어와 3월부터 최저임금을 종전 기준(70.35$)에서 

5.18% 인상한 74$로 정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하였음. 그로 인해 우

리의 당국, 관리위원회 및 기업과 북한 측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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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의 ‘합의사항 준수’라는 원칙 고수와 북한 측의 ‘정상적·합법

적 법제권 행사’라는 주장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으나 2015년 5월 

23일에 ‘남북당국의 최종 합의 때까지 기존 수준의 최저임금(70.35$) 

지급과 인상분과 연체료는 추후 지급’하기로 타결되어 잠정 봉합되

었음

- 북한은 수익 확대를 위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집단적 성과급을 요

구 하고 우리 기업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납기기일을 맞추기 위해 필요

한 야간, 휴일근무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또한 북한 측은 처음에는 개별적 인센티브가 자본

주의방식이라 거부하였지만, 최근에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급에 대한 직책수당은 대부분 회사에서 시

행하고 있고, 근속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일부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2012년 7월 18일에는 기존의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근거과 

세규정 삭제, 소멸시효규정 삭제, 원천징수 및 영업세 세율 신설, 제

재벌금 인상 등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자 함

- 최근 들어서는 우리 측 유통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공급하는 각종 식

품 등을 북한 측 기업이 공급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우리 측 유

통업체가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

는 추세에 있음

○ ‘공해성’ 측면에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 문제는 북한 측에서 관

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으나 큰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굴뚝산업’ 기업이거 

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영세기업이 아닌가하고 주의 깊게 지켜본 것 

같음. 개성공단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은 대체로 건실한 기업이 진

출하여 북한 측이 우려한 큰 문제는 발생치 않았음

- 일부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정

을 요구하고 있음.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쇳가루가 튀는 공정인 경

우에 북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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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은 산업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초기에는 각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폐수를 우리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체크하였으나, 우리 측의 선진화된 폐기물·폐수처

리시설을 둘러보고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고 있음

- 개별기업별로 집단적 급식을 하고 있어 식품 및 주방의 위생 관리가 

부실하여 집단적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관리위

원회와 개별 기업이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어 그동안 

큰 사고는 발생치 않고 있음

4.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

○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경제협력사 

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의 정치·군사적 정세와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음. 그동안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출입통제나 잠정폐쇄는 개성

공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북 쌍방에 전략적·정책적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북한 측이 정치·군사적 이유와 수익증대를 위해 우리 측에 위협적·압박

적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 측에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

기 때문에 쉽사리 폐쇄할 수는 없다고 봄

-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에게 지속적으로 외화수입의 원천이 될 뿐 아니

라, 개성지역 주민 5만여 명의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을 보장하고 있

음.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대외적인 유화이미지를 조성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체득한 여러 가지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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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운영 메커니즘, 산업기술, 공단운영기법, 법제도 등은 앞으로 북한 

측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임. 또한 개성

공단은 우리 측이 전력, 통신, 용수 공급 등 인프라 운영을 하고, 공단 

운영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점이 있음

○ 개성공단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

기업의 활로 개척,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닌 남북 간 호혜적인 경협구

조 등의 ‘경제적인 측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분위

기 조성 등의 ‘군사적인 측면’, 남북한 주민 간 상호 이해 및 동질성 회

복, 북한 변화 유도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비용 감소 등의 ‘통일준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정책적 함

의를 갖고 있음. 분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보면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토지가로 인

해 상대적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가에 비해 경쟁력

이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최적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주고 있음. 또한 종래의 대북 경제적 지원과 달리 개성

공단은 남북 상호간에 비교우위에 있는 요소를 결합하는 상호보완적

이고 상호 이익을 주는 호혜적 경협사업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본 개성공단의 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북한 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 및 손

재주, 낮은 이직률 ▴물류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저렴 ▴낮은 토지 

분양가 ▴무관세 및 세제 혜택 ▴경협보험, 교역보험 등 당국의 지

원 ▴전력·가스·용수 공급,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등 최적의 인프

라 완비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폐쇄된 공

간 내 생활 ▴통행 통제, 인터넷·핸드폰 사용 불허, 전수 세관검사 

등 통행·통신·통관 문제 ▴인사권의 제한 ▴법·제도의 불안정성 

▴전략물자의 반입문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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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개성공단은 휴전선과 직접 접해있는 북한의 

군사요충지에 건설된 경제협력지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남북의 군사분계선 주변의 수많은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음

∙출입절차에서 남북한 군당국 간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군

사 밀집지대를 남한 측 근로자와 차량이 매일 왕래함으로써 상징

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긴장완화 효과는 평시에 더 의미가 있는 것

으로 개성공단 조성으로 개성인근 쌍방 간 부대의 완충지대가 형

성됨으로써 평시 우발적 교전 가능성이 감소할 것임

∙2009년 주재원 억류사태 및 2013년 가동 중단과 같이 북한이 개성

공단을 전략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남북한 당국이 재가동(2013.9)을 

하면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운영 보장”, “신변 보호” 

등에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2014년 9월 28일∼29일 터키에서 개최된 UN산하기구인 UNGC 

(UN GLOBAL COMPACT, 2000년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

이 창립)가 개최한 B4P(Business for Peace, 2013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기업 활동을 통한 세계평화 기여 목적으로 제안) 

제1차 회의와 2015년 5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UNGC Korea 

Leaders Summit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통한 평화증진 기여 노

력을 논의하였으며,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

북한 상호 적대감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86

여하여 왔음. 개성공단사업 초기에는 막연한 적대감을 표시해왔던 

북한 근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측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협력적 태도로 나오게 되었음. 초기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

의 인사에 무대응해오던 태도에서 바뀌어 반갑게 답례하기도 하

고, 일 대 일로 짓궂은 농담도 하기에 이르렀음.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사회생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찰 및 접촉함으로써 남한 

언어, 남한 사회의 생활방식, 다양성, 풍부함 등에 대해 알기 시작

하였으며, 부지불식간에 남한 사람은 북한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 

사람은 남한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초기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으나 

한참 뒤에는 남한 제품을 선호하고,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례

(예컨대, 라면은 삼양쇠고기라면, 초코파이는 오리온 제품, 조미료

는 맛나 등)도 나타났음.

∙초기에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점

차 화장, 복장, 구두, 가방 등 외모 치장을 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를 보다 정확히 하는 계기를 제공했음. 구체적으로 북한 관리자 및 

근로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인 품질, 디자인, 납기, 배상

청구(claim), 성과급(incentive)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생산활동에 적용하고 있음.

∙초기에는 북한 근로자들은 평균주의적 경향 때문에 성과급제도 도

입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2∼3년 전부터는 성과급 도입에 적극

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성과급은 집단적 성과급 외에도 개별적 성

과급(근속, 직종, 직책수당)도 도입하고 있음

∙남한 주재원들도 북한 근로자들과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북한체제

에 대한 이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체제, 이념과 문화가 다른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극복경험을 하면서 북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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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노하우를 터득하

기도 함

- 통일준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

가 단계’인 3단계로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며, 유럽통합 사례와 같이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에 따라 경제·사

회·문화 분야인 비정치적 분야의 통합을 거쳐 정치적 통합으로 넘

어가는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음

∙‘경제분야 협력’은 남북 간에 비교적 갈등요소가 적고, 남북 상호 

간에 유무상통과 상호보완적으로 상호 이익을 보는 호혜적 협력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개성공단

과 같은 대규모의 남북경협 사업은 많은 남북 주민 간의 접촉과 대

화, 공동작업, 남북 간 생산요소의 결합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

성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음.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성공적인 남북 경제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게 되면, 제2 또는 제3의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확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궁극

적인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이전에 성공적인 남북경제공동체가 여

러 지역에 만들어져 정치적 마찰이나 갈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

용하면서 남북 상호간에 이익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다

면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됨

∙동서독 통일 당시 동서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주역들은 남

북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그들에 의하면 1989년도에 갑자기 발생한 베를린장벽 붕괴

로 시작되어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 대량 이동 등 사회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결단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였다

고 증언하였음.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공동화 사태 방지와 

산업의 안정을 위해 동독 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해 동독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독지역 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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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고 함.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의 존재는 향후에 남

북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공동화현상의 

방지 및 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미래의 통일비용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를 대비해 현재의 개성공단을 잘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제2, 제3의 공단을 다른 지역에 만들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2014.9.17∼18, 베를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서 Iris Gleicke 경제에너지부 차관이 언급). 따

라서 개성공단은 평시에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면서, 남

북통합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완화시키고 통일비용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5. 결론

○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이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단으로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로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위치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북한의 일방적인 출입 제한 및 개성공단 중단을 겪

으며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잃기도 하였으나,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수요가 있어 개성공단은 완전 중단되지 않고, 문제점을 내재한 

채 개성공단은 현재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가

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진력하고 있음

○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전략적·정책적 수요가 있어 개성공단이 그럭

저럭 유지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들이 



2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189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본질적으로 북한체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불가피하게 유입되는 요소들이 자신

들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무엇보다도 체제 

보위, 방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방어적 측면의 관리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과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경영과 생산의 환경을 개선시

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정세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개성공단 기업의 주문생산 확보와 판로개척에 지

장을 주어 왔음. 최근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간식비 등 

간접비의 부담 증가로 개성공단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생산활동의 이점인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북 및 통일정책상으로

도 남북상생의 경협 추진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재적 이익과 남

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비용 감소 등 미래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봄. 물론 현재로서는 북

한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 공급의 한계와 우리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취한 신규 투자 금지 등의 5.24 조치 등으로 인해 개성

공단이 구조적으로 더 확대될 수가 없어 일정 기간 동안 현상유지 수준

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남북 관계로 보아 개성공단의 현상 유지적 전망이 있지만, 그렇

더라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8월 14일 남

북당국이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 즉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 해

결(인터넷·핸드폰 사용, 일일 통행 상시화, 선별 세관검사), 외국기업 투

자 유치 및 국제적 수준으로의 제도 발전 등의 국제화. 신변안전 보장 

강화, 투자자산 보호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과 그외 기타 개선

과제로 노동력 공급 부족 해소,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노무관리 개선 

등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에 대한 전향적 조치와 남북한 당

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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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입주기업은 임금과 별도로 월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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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연구는 나선 경제특구의 의미와 현황,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등을 검토했다. 

첫째, 나선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 개방 및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가

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2010년 중국과의 협정

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중국의 진출은 정체되고 있다. 현재 약

12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과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북한의 개방 노력이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출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의 핵개발의 향방과 그에 대응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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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이 영 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나선 경제특구의 중요성

○ 나선은 북한 개방의 상징으로서 현재 다자간 협력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개방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역

- 현재 한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참여

○ 나선은 주변국, 특히 대륙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 지역

- 과거, 일제가 만주를 침략할 당시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1)

- 현재,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러시아의 동방정책 등의 해양 진출과 한

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대륙 진출이 교차

○ 북한 경제의 재건 여부는 개방에 의해, 통일은 다자간 협력과 갈등에 의

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6.28 방침, 5.10 조치 등의 개혁 조치는 제도 개혁으로서, 외부에

서 자금 유입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됨

-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사회 통합의 어려움 극복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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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과의 협력이 불가피

○ 나선 경제특구의 미래는 북한 경제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

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2.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현황

가. 과거의 나선 개발

○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외자유치

를 도모하기 시작함

- 나진·선봉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것을 시

작으로, 1994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개편되었다가, 2000

년 나진-선봉을 합쳐 나선시, 2006년 나선직할시, 2010년 1월에는 함

경북도에서 분리되어 나선특별시로 승격되었음

○ 실제 나선 경제무역지대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지난 

2010년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임

- [중국] 태평양으로의 해상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중국이 나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2011년부터 운항을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음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부동항 확보 목적.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

로젝트 사업을 통해 나진-하산 간 54km 철도 현대화 사업(2013.9) 

및 나진항 3호 부두(2014.7)를 준공

나. 최근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 나선 경제특구에는 현재 800여 개의 각종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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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120개에 상주 인원 6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음(CBS 노컷뉴

스, 2014년 9월 3일, 2015년 3월 2일 자)

- 나선 경제특구의 중국 기업들은 해산물 생산이 가장 많고 이 밖에 의

류와 고랭지 채소,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 북한 측이 나선특구의 택지 등 부동산을 장기 임대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인들이 아파트를 건설해 북한 주민들에게 평당 250달

러에 분양하고 있음

○ 환율 문제와 북한 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공단 가동을 위한 전력 등 

인프라 부족, 주거난에 따른 근로자 수급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공장, 호텔 등은 자체 소형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

○ 북한이 나선 경제특구의 전력 공급을 당초 중국 훈춘에서 받기로 했으나 

북중관계 악화로 계속 지연되자 공급원을 러시아로 바꾼 것으로 보임

- 2015년 3월, 러시아는 “나선특구에 앞으로 10년 동안 총 600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이 시작되고 나면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

망과 발전소도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힘

다. 한국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참여

○ 한국도 2013년 11월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 한국의 나진-하산 프

로젝트사업 참여를 합의한 이후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 2008년 합의한 프로젝트에서 러시아는 70%를 북한은 철도와 항만 

등 현물로 30%를 투자하여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를 설립

- 2013년 11월 코레일, 포스코 및 현대상선이 컨소시엄을 구성, 러시아 

지분 70% 중 절반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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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현대그룹과 포스코는 2020년까지 1,300만 톤 규모의 물동

량을 취급할 수 있는 국제물류단지를 훈춘에 조성하기 위해 1억 7,700

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함 

○ 그 외 보고, 검토 수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김석철 위원장)는 2014년 12월 두

만강 하구 3국 접경 지역에 다국적 도시 건설 추진 방안을 통일준비

위원회에 보고

-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을 의결하여 

북·러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파이낸셜뉴스, 

2015년 1월 11일 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14년 7월 중국 연길에서 열린 백두

포럼에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3.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

가. 과거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 1990년대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부진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및 개혁

개방 의지 부족, 주변국의 투자여력 부족과 정세 불안에 따른 참여 보류 

등에 기인

○ 2010년대 나선 경제특구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 및 주변국의 개발 수요가 증대된 데 기인 

-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더 이상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음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3년부터 경영의 분권화 및 성과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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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평양을 포함한 19개의 경제개발구(지방의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개혁·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동북3성 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 나선을 포함

한 두만강 하구 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

∙2009년 “랴오닝 연해경제발전계획”과 “창지투 개방선도구 개발계

획”을 국가계획으로 채택. 이미 중국은 2003년 동북진흥계획을 발

표하면서 동북3성의 해상출로 확보를 위해 나진항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음

<그림 1>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및 참지루 선도구역

- 러시아도 같은 시기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 교통, 

IT산업 등의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해주 사회경제발전 전략”

을 발표 

∙푸틴은 2012년부터 아시아로의 세력 확장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방정책(러시아판 ‘Pivot to Asia’)을 적

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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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이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 

○ 최근 나선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나선 개발의 중추를 담당하던 중

국과의 관계가 2014년부터 악화된 데 기인

-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2013.2)을 감행하였고, 친중 인

사인 장성택을 처형(2013.12)

- 중국은 2014년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나선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제재에 나섬

∙중국의 나선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 보류는 나선 개발의 심각

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현재 개별 대형발전기에 의존하여 공장 

가동

○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나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

- 러시아는 2014년 북한의 대러 채무 약 109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

고, 북한 전역의 철도망 및 전력망 개·보수에 550억 달러를 투자하기

로 합의

- 러시아는 2015년 3월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인하여 기존의 합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

○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3자 협력 방식으로 나선 

진출을 모색해 왔으나,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적극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이어 인권 및 사이버 테러를 문제 삼으며 

대북제재를 강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나선 

개발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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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4년 11월 중앙외사 공작회의에서 주변국 외교관계를 우선

하겠다는 점을 시사

- 이는 미국의 Rebalancing 전략에 맞선 것으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

계를 희생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임

-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김정일 3주기에 참석하고, 김정은 생일(1월 8

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장성택 처형 이후 공식 문건에서 사라졌던 

‘16자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관계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로 구성된 16자 방침. 2001

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것으로 양국 친선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통해 왔음

다.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은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를 제외하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음

-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및 주변국의 개발 필요성은 증대되었음

<표 1>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요약

촉진 혹은 억제 요인
1990∼2010

2010 이후
1990∼2000 2001∼2010

북한 

내부

인프라 등 물리적 요인 × × ×

개혁개방 등 제도적 요인 × △ ○

북한 

외부

주변국의 개발 Needs × △ ○

개방(대북제재 완화) - × ×

○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은 곤란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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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왔고, 북핵 문제 이상으로 한반도 안정을 중시해 왔음 

- 이들 국가들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 (△ 

무기, 사치품의 수출 통제, △ 군사 전용 우려 품목의 수출 통제, △ 

금융기관의 활동 감시 등)에 동참하고 있음

○ 향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은 경제와 핵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북한 병

진노선의 향방과 주변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임

4. 나선 경제특구의 전망

○ 향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은 북한의 병진노선과 주변국의 대북정책 방향

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방, 부분개방, 카오

스(Chaos) 등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면개방은 나선 경제특구가 본격 개발되는 시나리오, 부분개방은 나

선 경제특구가 제한적으로 개발되는 시나리오, 카오스(Chaos)는 나

선 경제특구 개발이 중단되는 시나리오로 정의함

- ① 전면개방: △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우선으로의 전환 또는 △ 병진

노선을 고수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 부족으로 경제가 악화된 

데 따른 긍정적 선택(핵협상)의 결과. 이는 핵문제 해결로 대북제재

가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함

- ② 부분개방: △ 북한의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 확대로 경제가 유지되는 경우 

- ③ 카오스(Chaos): △ 북한의 군사우선으로의 전환 또는 △ 병진노

선을 고수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 부족으로 경제가 악화된 데 

따른 부정적 선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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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한 개방의 시나리오

○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 단기간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면, 북한은 병진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미래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및 나선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가 중요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을 위해 주변국외교를 강화

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정책은 탄력적으로 변할 가능

성이 있음

-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및 내부 경제사정 악화로 실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

○ 한국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 

5.24조치 제약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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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 부분개방 시나리오의 경우, 나선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

될 것임을 시사

○ 나선 경제특구 개발은 우리의 예상보다 주변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

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한편 통일 준비과정

에서 나선 경제특구가 중요한 공간임을 인정한다면, 북한 정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주석

 1) <참고> 일제는 1928년 10월부터 대륙 침공을 위해 만주의 길림(吉林)과 함경

도 회령(會寧)을 잇는 길회선(吉會線) 철도를 부설하고, 이를 연장하는 동해의 

종단항(終端港)으로 1932년 8월부터 나진(羅津)을 개발했다. 나진은 1932년 

3월 건국된 만주국 진출의 관문으로 이용되었다.

이윤재는 ‘나진만(羅津灣)의 황금비’라는 기행문을 통해, 당시 20호 미만의 어

촌이었던 나진에 개발의 거센 광풍이 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와

글와글 브로커들이 몰려들어 여관마다 대만원이고 가로에는 밤낮없이 사람들

의 어깨가 서로 부딪쳐서 실로 공전의 대활기를 띠고 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1평에 불과 2전, 3전 하던 것이 지금은 일약 10원, 20원까지 올랐다. 몇몇 

곳은 30, 40원으로 뛰기도 했으니 삽시간에 무려 수천 배가 올랐던 것이다” … 

“금후 대륙과 일본의 교통은 나진이 중심이 될 것이고 장차 대련과 해삼위(海

蔘威: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번영을 빼앗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덕일, 

󰡔잊혀진 근대, 다시 읽는 해방 前史󰡕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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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

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 재난위기, 국가의 핵

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

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

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

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

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

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

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

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

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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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 성 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

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려는 

필요성이 부상

-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

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

재해,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

함하는 확대된 개념

- 포괄적 안보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재난, 질병, 환경,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를 단편적으로 논의하고 있으

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의 불균형적 발전과 그

에 따른 불협화음과 무질서 상태의 사회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요인

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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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기인하는 안보 영역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

-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질서와 국제화의 시대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한국사회의 발전은 국제화와 통일시대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리적 영역의 한반도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새로운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논의되는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에너지 및 식량안보, 환경 문제, 실패한 국가의 인

권 문제 등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불균형, 부조화, 불합

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

-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국가의 핵심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해왔고, 발전된 

국가위상에 부응하여 국제화의 조류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21세

기를 맞이하여 그 성과가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국제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한 국익의 다면화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요

소들을 방치할 경우 국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비전통

적 안보 분야에서의 위기가 전통적 안보 영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포괄적 안보가 중시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

와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반도의 사회·

문화 영역에서 제기되는 안보위협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하

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2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207

-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는가? 

- 한반도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문화 분야에 안보위협의 

본질은 무엇인가?

-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안보위협의 상호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끝으로 앞의 논의에 근거해서 한반도가 경험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지리적으로 확대된 한반도의 비전통안보 분야의 위협의 중점을 사회·문

화 영역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을 

기원에 따라 분류

- 1) 국내에 내재화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우리 사회의 외부에서 기인

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남북한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

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분석

- 안보위협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에 내

재화된 위험요인을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위험요인으로, 우리 사회의 

대외적인 환경에서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현재에 발생하여 지속되는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에 나타날 국가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미래의 위험요인으로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이해

○ 대내적, 대외적, 그리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은 각각 아래의 요소들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위의 논의과정에서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

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

-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

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

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으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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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남북한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

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

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으로 구성

- 대내, 대외, 통합의 위험요인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계열적으

로 고려하면 대내적 위험요인은 과거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

소로 작용해왔고, 대외적 위험요인은 현재 위협요소로 부상하여 사회

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아래의 <표 1>에 보여줌

<표 1> 위험요소의 시계열별 분포

시점

과거 현재 미래

대내위험요인

1. 이념갈등 -------- -------- ------->

2. 지역갈등 -------- -------- ------->

3. 계층갈등 -------- -------- ------->

위험

원인
대외위험요인

1. 다문화통합 -------- ------->

2. 사이버 범죄 -------- ------->

3. 국제범죄·테러위험 -------- ------->

4. 혐한류 확산 -------- ------->

통일위험요인

1. 기회균등 ------->

2. 시장경제통합 ------->

3. 문화이질성 ------->

○ 대내, 대외, 통일의 위험요인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해결과제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내적 위험요인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있어 이념갈등, 지

역갈등, 빈부갈등은 다문화사회에서 그리고 통일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위험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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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에 따른 위험요인은 미래의 시점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한 대외적 위험요인도 미래

시점에는 통일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요인과 혼재하게 되면 사

회·문화적 영역에서 기인하는 위험요인이 한반도 안보에 승수효과를 

가지면서 위협의 정도가 확대

○ 통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문화 영역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아래 실시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179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

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12건이 있어서 이를 제

외하고 167명의 응답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 25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2건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23명의 

응답 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3. 분석의 결과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 분석에 이용된 3개 분야 10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기술통계를 통

해서 설명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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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4.15 0.78 2 5 57 87 15 8 0

2. 지역갈등 4.04 0.71 2 5 38 105 17 7 0

3. 계층갈등 3.73 0.78 2 5 21 94 38 14 0

4. 다문화통합 2.75 0.89 1 5 4 31 60 64 8

5. 사이버 범죄 3.59 0.83 2 5 18 84 45 20 0

6. 국제범죄·테러 2.69 0.86 1 5 3 29 56 72 7

7. 혐한류 2.75 0.81 1 5 1 33 61 67 4

8. 기회균등 3.59 0.96 1 5 19 94 26 23 5

9. 시장경제통합 3.22 1.09 1 5 18 60 39 42 8

10. 문화이질성 3.56 0.97 1 5 25 75 39 25 3

- 국내 전문가들과 해외 전문가들의 표본의 크기가 167명과 23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요인의 평가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 평가(3.41)가 해외 전문가 평가(3.12)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음

- 국내 전문가들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오던 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위협요소 중에서 이념갈등(4.15), 지역갈등

(4.04), 그리고 계층갈등(3.73)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의 위협 중에서 혐한류(2.75)와 다문화통합(2.75)을 가장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사이버 범죄 위협

(3.59)을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나타

나는 피싱, 스미싱, 해킹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 경향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

- 통일에 따른 미래의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는 기회균등(3.59), 문화이

질성(3.56), 그리고 시장경제통합(3.22)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2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211

있지만 미래의 통일위협요인은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보

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현재의 대외위험요인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음

○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보다 작

은 반면에 해외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심한 경

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 전문가

들의 평가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음

<표 3> 해외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3.43 1.19 2 5 6 5 5 7 0

2. 지역갈등 3.21 1.31 1 5 4 9 2 7 2

3. 계층갈등 3.34 1.15 1 5 3 10 3 6 1

4. 다문화통합 2.69 1.36 1 5 3 4 4 7 5

5. 사이버 범죄 3.13 1.17 1 5 3 6 7 5 2

6. 국제범죄·테러 2.65 1.15 1 5 1 6 3 10 3

7. 혐한류 2.69 1.10 1 5 1 5 6 8 3

8. 기회균등 3.65 1.26 1 5 7 8 2 5 1

9. 시장경제통합 3.30 1.39 1 5 6 5 5 4 3

10. 문화이질성 3.13 1.51 1 5 6 5 2 6 4

- 해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 중에 통일위험요인과 

대내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외위험

요인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전체 위험요소 중에서 현재 위험요소에 해당 하는 대외위험요인에 

속하는 국제범죄와 테러의 위험(2.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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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다음이 다문화통합(2.69)과 혐한류(2.69)로 나타났고 그 다

음이 사이버 범죄의 위험(3.13)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위험요인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위험요인에 포함되는 문화이질성(3.13)을 포함하여 대내위험요

인과 통일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평

가함

- 대내위험요인에 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갈등(4.04)을 계층갈등

(3.73)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데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3.34)을 지역갈등(3.21)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역갈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기보

다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

인한다는 일반적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평가

○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에 지역갈등과 계층갈등

의 면적의 차이로 잘 나타나있고 현재의 위험요인인 대외위험요인에 대

한 이해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대내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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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내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해외 전문가들도 사이버 범죄(3.13)를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혐한류(2.69), 다문화통합(2.69), 그리고 국제범죄와 테러

(2.65)는 유사하게 위험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평가

○ 대외위험요인은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음

- 대외위험요인의 분포의 양상은 뚜렷하게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사이버 범죄의 위험에 대해 국내 전문가의 

평가(3.59)가 해외 전문가의 평가(3.13)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 대외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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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외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한국사회에 사이버 범죄의 증가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제

범죄와 테러는 새롭고 부상하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매

우 낮음1)

- 국제범죄의 심각성도 마약밀수 수준에 그치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

는 특성을 가지며 테러조직, 범죄조직, 마약조직의 연계 가능성도 사

실상 낮고, 국내에 국가의 법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조직범죄 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범죄조직과 

연계된 범죄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2)

- 대외위협요인은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의 응답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

문화통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2.75)평가가 해외 전문가(2.69)평

가보다 조금 높게 나옴

- 이러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범죄와 테러에 대한 평가는 국내(2.69)

와 해외(2.65) 전문가들의 평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경우에도 

국내의 평가가 해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은 범죄와 위협에 대한 직

접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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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님

- 한류의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을 의미하는 혐한류의 확산은 국내 전문

가(2.75)의 평가가 해외 전문가(2.69)의 평가보다 높게 나옴. 한류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다문화통합에 대한 평가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한류

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적 기대의 상승,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국격

의 상승, 경제적 파생효과에 따른 반사이익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를 유지 및 확대하는 데 대한 전략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러한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원만한 평가를 제시한 결과로 보임

○ 미래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통일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상당히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기회균등의 위험에 대해서

는 국내(3.59)와 해외(3.65) 전문가들이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

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함

- 시장경제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가

(3.22)보다 해외 전문가(3.3)의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회

균등과 시장경제통합과 같은 사회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해외 전문가

가 국내 전문가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림 5> 통일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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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일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이에 반해서 문화이질성의 위험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3.13)보다 

국내 전문가(3.56)의 평가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이질성에 

있어서 엇갈리는 평가는 외부인 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해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상당기간 같이 살아온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적 이질

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이에 반해서 기회균등

의 문제나 시장경제로의 통합의 문제는 분단의 시기 동안 다른 방향

으로 발전해온 사회주의경제의 독제체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체제

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됨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 구조방정식 모델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 및 방향을 연구자

가 사전에 가설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

- 잠재변수는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지만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개념

적으로 수립된 추상적 개념을 의미

- 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변수를 개발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를 기존의 이론에 기초하여 가설화

○ 국내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관측변수가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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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한 요인부하 값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한 것은 잠재변수에 관련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 값인데, 대내위험

요인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지역갈등(0.76), 이념갈등(0.65), 

그리고 계층갈등(0.48)의 순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내위

험요인이라는 잠재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지역

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의 순서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잠재변수인 대외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0.67),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0.59), 그리고 다문화통합(0.28)으로 

각각 나타남.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외

위험요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의 순서로 사이버 범죄가 가

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국제범죄와 테러위험과 혐한류가 동일한 비중

을 차지하며, 다문화통합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음. 이 결과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경각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7>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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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잠재변수인 통일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는 시장경제통합(0.8), 

문화이질성(0.67), 기회균등(0.59)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통일 한반

도가 형성되었을 때, 시장경제통합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

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

- 사회·문화 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수준판단에 있어서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의미하며 그 뒤를 잇는 지역갈등이 한

국 정치과정에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

○ 잠재변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상호 양의 상관관계

(0.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위험요인도 전자에 비

해서는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서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되는 통일위험요인은 음의 상관관계(-0.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내위험요인과 대외위험요인을 서로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을 의미. 다시 말해서 대내위험요인인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은 현재 시점에 새롭게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인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과정에 부

정적인 영향이 상존할 것을 의미함

-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내위험요인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사회에 나타

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 결과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국제화를 통한 대외적 

요인이 부가되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합국가가 형성되어도 이념갈

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긍정적인 



2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219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

산과 같이 전통적인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위험요인들이지만 이

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은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부각

하게 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적 이

질성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실제로 통일위험요인에 속하는 문화이질성과 대외위험요인에 속하는 

다문화통합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

험요인의 공통점은 한국이 아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형성

되는 다인종·다문화사회의 과정과 통일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과 

동일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유사한 과정으로 인식

○ 해외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상관관계의 크

기와 방향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나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고 표만 제시함

<그림 8>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해외 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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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

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함.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

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가늠

-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반도 위

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

- 둘째,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

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

-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

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음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

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

로 작용

○ 한반도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 대안은 장·단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 장기적 정책적 대응은 다원주의의 열린 사회로의 발전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해왔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핵심은 정치적 소수자의 형성과 관련

- 기존의 정치적 소수자가 지역, 이념, 소득에 의해서 구분되었다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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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위험요소를 구성하는 정치적 소수자는 해외 이주민과 문화적 

소수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 소수자는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음

-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시민사회 내부에 다양한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데 이들 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

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원칙적으로 권력은 국가 내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소수에 의한 지

배가 가능할 때, 사회적 위험요인이 감소

- 다원주의 사회의 지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

력을 경주하는 과정에 다원주의사회가 가지는 취약점으로 권력을 사

실상 다양한 집단이 공유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집단이 다양한 축으로 구분되는 만큼 중복적

인 정체성을 가지는 구성원이 증가함으로써 사회갈등의 요소가 감소

하게 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다원주의적 사회제도

가 잘 운영된다면 개인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완성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은 국가

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추구

-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단기적인 원인은 소수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가 불평등

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 개발의 필요

- 기존의 사회·문화적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던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추가하여 해외이주민과 탈북자를 배려

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구축 및 재정비하는 것은 사회·문

화 영역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안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에서 처음 생겨날 때, 사회적인 불

안을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회적 불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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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안을 제거하고 예방

하는 접근이 필요함

- 한반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종류

의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사회·문화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임

￭ 주석

 1)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 󰡔JPI정책포럼󰡕 No. 
2012-12(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p.11.

 2) 위의 글,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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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

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역사·영공·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

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

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

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

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

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

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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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문제

이 수 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 동북아는 지정학적 이행기에 접어들어 거대한 위기를 맞음 

-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중국이 급

부상하고 있음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따라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불리는 미국 주도적 지역질서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함. 이에 따라 

영토·역사·영공·동맹 등의 이슈들이 등장하여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

함. 미국 주도형 지역질서가 무너지고 대안적 지역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시공간으로 진입

-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 부합하여 ‘평화국가’로부터 ‘보통국가’로의 국

가성격 변화가 눈에 띄는 현상임

- 더불어 퇴조하는 헤게모니권력인 미국과 부상하는 신흥권력 중국 간

의 격렬한 권력경쟁 표출 

- 동북아는 ‘중첩적 시간대’, 즉 미국의 시대로 보기에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중국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간대에 진입

-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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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담론 등장 자체가 바로 이 시간대임을 입증

- 북핵 문제도 이런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음. 즉, 

북한은 매우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이어가

기 위해 때로는 협상 카드, 때로는 무력 수단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음

2. ‘동북아 시대’의 도래

○ 기회로서의 동북아 시대

- 동북아 지역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미국·

유럽 등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한 축이 형성되었고, 지리적으로 그 가

운데 한국이 자리잡고 있음

- 한국이 금융·운송·산업클러스터 등의 분야에서 허브(hub)국가 전략

을 펼칠 수 있는 잠재성을 높여줌

-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과 시장에 편승해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음

○ 도전으로서의 동북아 시대

- 미국과 중국 간의 격렬한 권력경쟁 양상의 전개로 인해 동북아 구도 

자체가 불안정을 내포함

-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공세적 대응(영토 

및 주권을 ‘핵심이익’으로 규정)이 맞물려 영토, 역사, 영공을 두고 갈

등과 충돌이 표출되고 있음

- 글로벌 강대국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관철시키고자 하면서 분단된 한

반도는 상대적으로 전략적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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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의 ‘동북아 시대’ 구상

○ 구상의 기본 내용

- ‘동북아 시대 구상’은 바로 도전으로서의 동북아 시대에 대한 대비책

으로서 동북아에 협력을 확대·심화시키고 제도화하여 공존·공영의 

질서를 만들자는 비전이자 국가전략

-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

는 것(‘변방의 역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자는 구상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구상으로서 경

제 분야, 정치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포괄

- 자주국방, 균형외교, 남북간 평화번영 정책을 통하여 역량 제고

○ 현주소

- 이 구상은 대외환경적으로 북핵 문제, 중국과의 동북공정 갈등, 일본

과의 영토 및 역사 갈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었음

- 국내적으로 정치적 반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반대, 친중노선

이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난관에 부딪힘

4.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구상의 기본 내용

-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의 역내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

를 갖고 출발, 따라서 ‘동북아 시대 구상’과 취지가 동일함

-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와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 방안 제시

- 신뢰 위기에 직면한 동북아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

의 습관 및 관행을 축적,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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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재난, 기후변화, 핵안보 등 연성안보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분야로 전이 및 확산해간다는 추진 방식

○ 현주소

-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 없이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없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없음. 결국 북한을 우회할 수 없

는 현실

- 경색된 한일관계와 신뢰가 부족한 한러관계 등도 부정적으로 영향

을 끼치고 있음. 러시아에서 5월에 개최되는 2차대전 전승기념 행사

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실리를 취하는 방법임. 특히 ‘유

라시아 구상’을 펼치겠다는 차원에서도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함

5.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장애물

○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질서의 최대 위협 요인

-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가 공식 발발한 지 20

년이 넘었음. 그동안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현재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지 않을 뿐 북한은 사

실상 핵무기 보유국임. 심지어 북한은 미국 대륙까지 공격 가능한 탄

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에서 핵폭탄의 

경량화 및 소량화에 성공하였다면 핵무기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

여 미국 본토도 공격 가능 

- 현재 동북아 지역질서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도전 요소로 볼 

수 있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들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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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 불가능. 북일관

계도 정상화 불가능. 중국도 북한에 대해 진심으로 달가울 수 없음

○ 북핵무기에 대한 군사기술적 대응책의 문제점

- 핵무기는 ‘절대무기’로서 다른 수단으로 방어하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사일을 갖고 요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론임

-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력’ 약정

(2014.12)은 여러 부작용 야기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최첨단

에 한국이 나선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사안임 

○ 비핵화, 불가능하지 않은 과제

- 북핵 문제 해결의 청사진은 2005년 9월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따라서 어떻게든 6자회담을 재개하여 9.19공동성명의 합

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

-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및 북

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수립이라는 5개의 과제들

이 포괄적이고도 상호 조율된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규정

- 다른 과제들과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 지속적인 대화, 상호 신뢰구축 등

을 내용으로 하는 ‘9.19 정신’을 발휘해야 함

- 조속히 2007년 2월의 ‘2.13 이행합의’로 돌아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함

- 6자회담의 장기 교착상태를 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만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되면 북한을 협상 테이

블로 끌어내기 어려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게 떠넘기는 것도 현

명한 대응이 아님. 이는 결국 중국의 입지만 키워 중국의 동북아 역

내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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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국가, 실제와 인식

-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국을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악의 축’

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언(2002.1.29)을 계기로 미국

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 이 

발언은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핵심 대외전략의 연장

선상에서 나옴

-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를 가해 제거해야 

할 집단으로 위상이 매겨짐.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실제

로 상당한 제재를 받음

- 2002년 10월에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발하

였고, 이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일대 험로를 걷게 됨. 이는 노

무현 정부 내내 대북정책 및 동북아 지역정책의 걸림돌로 작용

- 이와 더불어 북한 인권이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사

회의 일반적 인식이 악화

-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연이은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됨

6. 남북관계 개선의 적정한 노선

○ 교섭(engagement)정책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 10년가량 시행한 교섭정책은 대내·외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실질적 

진전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를 

개시했다는 의미가 있음

- ‘퍼주기(약 1조 원 정도 대북 지원)’, ‘잃어버린 10년’ 등은 보수파의 

정치 논리이자 담론이었을 뿐, 실용적 대안이 없었음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결국 남북관계를 이전보다 

악화시켰을 뿐 성과가 없었음. 특히 북핵 문제가 더욱 고난도의 과제

로 전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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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을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김정일이 사망해도 

별다른 동요 없이 권력승계가 발생함

○ 급변통일론의 유혹과 위험

- 점진적·평화적 통일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임.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급변사태 이후 흡수통일에 대한 

유혹이 존재(동·서독 통합의 사례도 엄존)

- 우리 헌법과 남북관계특별법을 위시, 기존의 모든 남북 지도자간 합

의(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정상선언)가 갖는 

의미가 심대함

- 북한의 체제 내구성, 정세 변화에 따른 조정능력, 정세별 대응책 구

사, 중국의 주변 소국 안정화 전략으로 인해 실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한편, 급변사태는 감당하기 힘든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 예방해야 할 시나리오

7.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논의

- 이론적으로 지역다자안보협력은 예방외교, 신뢰구축, 갈등해소, 군비

통제를 공통적 요소로 삼음(1973∼75년 헬싱키프로세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에는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고 실

제 많은 논의가 있었음

- 그 흐름의 한 갈래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안보협력 메커

니즘 수립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이미 W/G이 두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 이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의 도정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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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가능성

- 동북아 역내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절실하다는 데는 합의가 존재. 

미·중·러 공히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천안함사태, 2011년 후쿠시마원전 참사는 역내 안보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등 양자간 관계의 개선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

다면서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 논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

만, ‘9.19 합의’가 포괄적으로 이행될 경우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짐

- 한반도 비핵화의 일정한 진전, 즉 ‘2.13 합의’의 불능화 단계를 완료

할 경우, 동북아 6개국 외무장관회의 개최와 동북아판 ‘헬싱키프로세

스’ 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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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

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

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

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

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

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

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

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

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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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 봉 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 이 글은 최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 한반도 평화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 군사력 균형에 대한 엄밀한 객관적 판단은 불가능할 수 있음

-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임. 또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평가에는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

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활용되는 계량적 지표 중 하나인 국방비 추

이와 GDP 대비 국방비 비교, 무기체계의 변화 추이 등을 통해 군사

력 균형의 대략적인 평가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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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 SIPRI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국방비는 2012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1.8% 증가하

였음2)

- <표 1>에서처럼,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국방비

는 12% 증가, 한국의 국방비는 42% 증가, 일본의 국방비는 0.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

는 동 기간에 국방비를 두 배(중국 170%, 러시아 108%) 이상 증가

시켰음

- 중국 국방비 증가는 2013년에 7.4%였고 이는 최근 4년간 국방비 성

장률이 10%를 하회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최근 중국이 일

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의 갈등 

국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

만 안정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의 관리하에서 

경제성장이 제공하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는 의미임3)

- 그 하나의 증거로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4년(2.1%)과 

2013년(2.0%)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에도 일

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비중(미국 3.8%, 러시아 

4.1%, 한국 2.8%)에도 미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추정치

이긴 하지만 2013년에 중국 국방비($188b)가 러시아 국방비($88b)

의 2배가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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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Rank
Country

Spending,

2013 

($ b.)

Change, 

2004-13 

(%)

Spending as a

share of GDP (%)a

2013 2012 2013 2004

1 1 USA 640 12 3.8 3.9

2 2 China [188] 170 [2.0] [2.1]

3 3 Russia [87.8] 108 [4.1] [3.5]

4 7 Saudi Arabia 67.0 118 9.3 8.1

5 4 France 61.2 -6.4 2.2 2.6

6 6 UK 57.9 -2.5 2.3 2.4

7 9 Germany 48.8 3.8 1.4 1.4

8 5 Japan 48.6 -0.2 1.0 1.0

9 8 India 47.4 45 2.5 2.8

10 12 South Korea 33.9 42 2.8 2.5

11 11 Italy 32.7 -26 1.6 2.0

12 10 Brazil 31.5 48 1.4 1.5

13 13 Australia 24.0 19 1.6 1.8

14 16 Turkey 19.1 13 2.3 2.8

15 15 UAEb [19.0] 85 4.7 4.7

Total top 15 1408

World total 1747 26 2.4 2.4

[ ] = SIPRI estimate

출처: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러시아 국방비는 2013년에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

렀음. 국방비의 증가는 러시아가 ‘국가재무장계획(State Armaments 

Plan for 2011-20)’을 이행하면서 이뤄지는 상황임.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 기간에 신형 또는 개선된 무기체계에 총 $705b를 투자

할 예정이고, 계획 종료시 약 70%의 무기체계가 현대화됨4)

- 일본 국방비는 최근 10년 이상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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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한선인 GDP 1% 규모를 유지하여 왔음.5) 그러나 북한 및 한반

도 상황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고려로 일본의 국방비는 근래에 최

초로 2013년에 0.8%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2.8%의 증가를 예고한 

바 있음6)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 SIPRI 보고서에 의하면 <표 2>에서처럼 최근 5년간(2009∼13년) 미

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56%를 수출하였음.

<표 2> 무기 수출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구매국(2009~2013년)

Ex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

Main clients (share of exporter’s total exports), 

2009-2013

2009-2013 2004-2008 1st 2nd 3rd

USA 29 30 Australia (10%)
Sourth Korea 

(10%)
UAE (9%)

Russia 27 24 India (38%) China (12%) Algeria (11%)

Germany 7 10 USA (10%) Greece (8%) Israel (8%)

China 6 2 Pakistan (47%) Banglandesh (13%) Myanmar (12%)

France 5 9 China (13%) Morocco (11%) Singapore (10%)

UK 4 4 Saudi Arabia (42%) USA (18%) India (11%)

Spain 3 2 Norway (21%) Australia (12%) Venezuela (8%)

Ukraine 3 2 China (21%) Pakistan (8%) Russia (7%)

Italy 3 2 India (10%) UAE (9%) USA (8%)

Israel 2 2 Indai (33%) Turkey (13%) Colombia (9%)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2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여, 

총 47%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였음.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한 국가임

- 동 기간에 미국 무기 수출량의 61%가 전투기를 포함한 비행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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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F-35 최신예 전투기가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수

출될 예정임

- 러시아는 동 기간에 무기 수출량을 28% 증가시켰는데, 러시아 무기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3개국에 집중되었음 

- 중국의 무기 수출량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거래량의 6%로 그

리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는 212%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군사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7)

<표 3> 무기 구매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수출국(2009~2013년)

In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imprts (%)

Main suppliers (share of importer’s total imports), 

2009-2013

2009-2013 2004-2008 1st 2nd 3rd

India 14 7 Russia (75%) USA (7%) Israel (6%)

China 5 11 Russia (64%) France (15%) Ukraine (11%)

Pakistan 5 2 China (54%) USA (27%) Sweden (6%)

UAE 4 6 USA (60%) Russia (12%) France (8%)

Saudi Arabia 4 2 UK (44%) USA (29%) France (6%)

USA 4 3 UK (19%) Germany (18%) Canada (14%)

Australia 4 2 USA (76%) Spain (10%) France (7%)

South Korea 4 6 USA (80%) Germany (13%) France (3%)

Singapore 3 2 USA (57%) France (16%) Germany (11%)

Algeria 3 2 Russia (91%) France (3%) UK (2%)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4

○ SIPRI 자료에 따르면, <표 3>에서처럼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무

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 10개국 순위에 중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2004∼08년 사이 세계 무기 수입량의 11%를 차지하였으나, 

2009∼13년 사이에 그 비중은 5%로 줄었음. 이는 중국의 군사기술

이 진전되어 핵심무기의 자체조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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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중국 무기 구매량의 64%가 러시아로부터 온다는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

일 것임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 2013년 동아시아 주요국의 병력 현황은 아래의 <표 4>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각국의 군사력을 전체 병력의 규모로 단순히 파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표 4> 동아시아 주요국 병력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계 1,492,200 247,150 2,333,000 845,000

육군 586,700 151,050 1,600,000 250,000

해군 327,700 45,500 235,000 130,000

공군 337,250 47,100 398,000 150,000

기타
해병대 199,350

해안경비대 41,200
통막 3,500 제2포병 100,000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00,00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6

- 영토의 점령이나 침입한 적군을 격퇴시키는 데에 지상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들어 해군력과 공군력이 전쟁의 

향방 또는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억지 및 강제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또는 공군력이 지상군보다 유용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능력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 능력은 단순 병력의 비

교보다는 해당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 <표 5>에서처럼 2013년 현재 해군의 전략적 무기의 수준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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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순으로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능력

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능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

른다고 할 수 있음

<표 5> 동아시아 주요국 해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잠수함(척) 58 18 66 53

전략핵잠수함(척) 14 - 4 11

항공모함(척) 10 - 1 1

순양함(척) 22 - - 5

구축함(척) 62 36 15 18

호위함(척) 13 11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5 6 216 82

소해함(척) 13 30 53 53

상륙함(척) 30 4 85 20

상륙정(척) 245 20 152 19

지원함(척) 71 80 212 636

전투기(대) 823 - 264 41

헬기(대) 670 134 103 212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5), 부록 p.237

- 특히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 순양함,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등의 

기능과 무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해군력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전력 

투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주요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상황은 공군력의 측면에서도 유사하여,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숫자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전

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지는 못한 상태임

-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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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능에서는 숫자만큼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략적 

능력의 구현에 필수적인 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숫자에서 중국은 미

국과 아직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6> 동아시아 주요국 공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략폭격기(대) 143 - - 141

폭격기(대) - - 90 -

정찰기(대) 350 17 55 114

지휘기(대) 4 - 5 6

전투기(대) 1,258 340 1,505 1,138

수송기(대) 431 65 327 390

급유기(대) 226 5 10 20

조기경보기(대) 33 17 8 23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7

○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무기체계의 양적인 평가 

외에도 그 변화 및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임

- 미국은 최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

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미

국 지상군 병력은 2018년까지 570,000명에서 490,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해병대 병력은 20,000명이 줄어든 182,000명 수준으로 감

축될 것임. 해군의 경우, 2척의 상륙선과 7척의 타이콘데라급 순양함

을 조만간 퇴역시킬 예정이고, 신형 함선 건설 계획의 연기가 예정되

어 있음. 특히 2번째 포드급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원자력핵잠수함 

등의 건조가 이년 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임. 공군의 경우에도, F-35

의 설계상 결함 때문에 그 구매량과 인도 시기가 축소되고 지연될 예

정임8)

- 이런 군사력 조정을 군사력의 축소로 평가하기는 힘듦. 재균형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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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공군력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공군은 전폭기, 스텔스 기능, 정찰감시 

능력, 그리고 신형 폭격기의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고, 해군은 52척의 

함정을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배치하고, 이 숫자를 점증시킬 계획임.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 숫자는 축소되지만 66,000명의 육군과 3,400명

의 해병대 병력이 이 지역에 상주할 예정임9)

- 주목할 점은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계획하에서 미국은 오래된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12척의 새 원자

력핵잠수함, 100기의 신형 폭격기, 400개의 지상발사미사일 등에 배

치할 핵무기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는 향후 30년간 총 

$900b∼$1.1t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10)

○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행보도 주의를 요하는 상황임

- 중국의 경우 군사력 전개 능력을 최근 신장시키고 있음.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50,000톤급 랴오닝 항공모함의 취역 외에, 중국은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의 취역을 추진하여 10년 내 항공모함을 수 척 수준

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진급(Jin-class) 원자력핵잠수함을 향후 8척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 한편, 차세대 잠수함은 사정거리가 신장된 신형 JL-2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예정임. 또한 공격 원자력잠수함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도 확대하여 현재 두 척인 샹

급(Shang-class) 잠수함 전력을 총 6척 규모로 증가시킬 것임11)

-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은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스텔스 능

력의 신장과 아울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

고 있음. 2018년 이후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5세대 전

투기인 J-20은 기동성과 스텔스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고, 폭격기의 기능도 신장시켜 신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12) J-20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J-31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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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전투기로 함재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13)

- 러시아 역시 최근에 신형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 RS-24와 R-29RMU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0년까지 60기 규모

의 5세대 T-50 스텔스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임14)

-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의 도입

을 추진함. 방위계획대강을 보면 일본은 유사시 도서지역을 방어하거

나 탈환하는 데 필요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와 수륙양용차, 

그리고 감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인기와 정찰기의 능력을 보

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15) 물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

일방어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두 척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

임.16) 일본은 이미 2014년 9월 말부터 소위 헬기항모인 이즈모를 운

용하는 해상 운용시험에 돌입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된 

일본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2015년 초에 취역하였음17)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최근 국제정치 일반의 전개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이론은 과거의 적실성

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함18)

- 비록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비록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은 

아니지만 국가 간 (냉전적) 숙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

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소극적 평화의 반대로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일찍이 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온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적 단위체

들이 상당한 기간 높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행위”라는 전쟁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전쟁과 평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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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여 온 현실주의이론의 맥락에서 토론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19)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세력균형이론에서는 국가는 영토보전과 주권유지로 상징되는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른 목표들은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파악함20)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군사력의 질적·양적인 증강은 이미 반접

근지역거부 능력으로 표면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확장되는 전략적 이

익 개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회귀하는 미국과의 이해 충돌은 

쉽사리 조정되기 힘든 문제 중 하나임21)

- 이에 미국은 예정된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의 감소는 최

소화하겠다는 지침을 유지하면서 항공모함 11척 배치를 유지하고, 중

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지역 내에서 기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과는 별도로 광

범위한 방식으로 동맹국과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

키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동시에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슈를 발

생시켜 새로운 불안 요인을 조성하고 있음.22)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동맹 형성 이후에는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약(commitment) 정도와 

지원 이행 수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겨, 동맹에 얼마나 충실할 것

인가라는 결정의 결과가 딜레마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지역 내의 여러 국가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유지해왔고, 이

들 조약 내용 중 조약 당사자가 결부된 분쟁 발생시 미국의 의무적인 

개입을 언급한 조항이 있음. 동맹조약때문에 이들 국가가 중국 등 제

3자와 영토적 분쟁에 결부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평화 유지가 역내 

동맹국들과의 동맹조약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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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미국은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동맹의 딜레마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이지만 촉발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게 될 것임

- 동시에 중국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부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협

력관계 강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중국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행동이 양국에 동시에 압박으로 인식된다

면 군사적 협력의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고, 2013년에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27%를 차

지한 러시아 무기를 2번째(12%)로 많이 구매한 국가가 중국임. 2009

년부터 2013년 사이 5년간 중국의 해외 무기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

이 64%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 취역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

닝호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재정비된 것임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관찰됨. 2014년 5월 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를 방문한 자

리에서 양국은 20년간의 장기 협상 끝에 30년 간 4,000억 달러의 가

스 사용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였음. 또한 양국 해군은 동중국해 일원

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BRICS 개발은행과 천 억 달러 규모의 적립기금 

창설을 주도하였음23)

- 다만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군사질서 즉, 중장기적인 안

정과 평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론적 분파에 따라 다른 전망이 가능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의 관점에 대한 논의 이후에 다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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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 세력균형이론이 균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이야

기한다면 세력전이론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둔 논의

가 가능함24)

- 세력전이론적 주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만족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과 국제정세의 불안정

성에 대해 경고함 

-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에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질서에 불

만족하고 선두 주자의 국력에 근접하면서 이를 추월할 가능성을 가

지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

아짐25)

-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 간 전체적인 국력의 격차는 중국이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급속

도로 축소되었고 2020～30년대의 어느 시점, 경제력의 측면에서 중

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내에서는 미국에 필적할 

수준을 구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특히 중국은 핵심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전력투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관건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현존 질서를 중국이 감내할 생각이 있는

지 여부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이 대만 

등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불만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26)

- 한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가능성, 즉 중국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존재함. 미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

비하기 위한 동중국해 해역 내 준비태세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 중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불만

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임

- 또한 2014년,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졸업식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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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를 미국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에 

포함시키면서 미국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

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음. 그러한 경우란 미

국민이 위협받고, 미국의 삶이 위험에 처하고,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라고 부연하였음. 미국 본토의 경우를 제외한

다면 현재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란 한반도와 

동·남중국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에는 상당한 

갈등적 상황이 전망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세력전이론의 가장 비관적 전망 중의 하나가 부상국 또는 기존 

강대국이 예방전쟁의 유인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세력전이론이 가지는 함

의는 실질적임

- 체제 수준에서의 세력전이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

고, 언제 누가 전쟁을 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식적으로 세력전이론에서 주목하

는 갈등 전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정성의 증가

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음27)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

○ 신현실주의이론의 한 분파인 공격현실주의이론은 국가가 국제정치 무

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함

- 국가는 가능할 때(더 많은 권력을 추구할 기회가 있고, 그 권력을 추

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권력이 제공하는 이득이 더 클 때)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공

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임.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국제 무

정부 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준칙임

- 이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동아시아의 경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

성이 있음. 한편으로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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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공격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음. 중국의 핵심이익이 확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그러

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용보다는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생기는 이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위한 능력도 경제

적·기술적으로 과거보다는 대폭 신장된 상황임

- 미어샤이머의 주장처럼 평화적인 중국의 부상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중국

의 모습은 미국이 서반구의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할 때의 모습을 연

상시키며, 중국은 그러한 부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장악한다면 그 후 상황에 대해 미국

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기하지 않으

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양국 또는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

지 예견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견

해임28)

-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방어현실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권력의 상대적 

확장보다는 안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원하지 않은 전쟁과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함.29) 물리적 군사력 그 자체보다 군사력으로

부터 파생되어 인식되는 위협의 정도에 집중하는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적국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군사력 그 자체

가 야기하는 위협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함. 현 상황이 방어가 공

격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무기체계

들조차도 정복을 용이하게 하여 선제행동의 이득을 강화하는 측면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공격 우위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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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30)

- 따라서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국가들이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만을 추구한다는 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

록 군사전략과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소위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나선형으로 고조되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안보딜레마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31)

- 반면, 앞에서 검토한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

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

진시키기 위한 많은 수단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

인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거부적 억지와 징벌적 억지 양 차원의 군

사적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집합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당분간 억지보다는 군비경쟁의 형

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각국이 전략적 환경

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선택적 도

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체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추이를 

변화시킬만한 요인을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높음 

4. 나오는 말 

○ 동아시아 각국이 억지 또는 균형의 차원에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여

하고 군사력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은 방어현실주의의 낙관적 전

망을 약화시키고, 또한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역내의 불안정 요인을 증가시키고 있음

-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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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음: 잠

재적 경쟁자의 급부상, 총력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경제적·

사회적·정치적 상호의존의 심화, 영토적 문제와 관련된 민족주의의 

고양, 사전적 준비태세의 일환으로 주적에 최적화된 군사작전 개념의 

수립, 동맹의 결속력 심화, 권력과 위신을 신속히 신장시키려는 기습

적 조치의 유혹 등32)

- 양 시기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여,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으로 분리되어 있고, 양국의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상이하며, 군사력

의 차이도 존재함. 또한, 미국 경제가 재원과 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에 

보다 의존하는 양태이고, 지금은 핵무기가 포함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당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전면

적 형태로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평가하기는 힘듦

- 한편,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서 전쟁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 

수행에 결부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쟁은 각국의 군사적 고려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 특히 전쟁은 경쟁하는 둘 이상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각국의 

행동에 다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쟁

의 준비를 의미하는 군사력의 건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33) 그런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논하

기 위해서 전쟁원인론 중에 전쟁단계모델의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쟁단계모델(The Steps to War Model)은 영토분쟁의 유무, 분쟁

관계 국가의 동맹 유무, 분쟁의 재발 여부, 상호 간 군비경쟁 여부 등 

네 가지 변수가 해당 국가들 사이 전쟁 가능성에 단계적으로 결합하

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34)

- 이 모델의 함의는 소위 ‘현실주의적 처방(realpolitik strategies)’의 

비생산적 결과에 대한 경고에 있음. 강압적 위협, 군사력 증강, 동맹 

등은 일반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실주의에서 이

해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서는 그런 수단들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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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됨. 

- 모든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으

로 귀결되는 모든 영토분쟁에서 해당 국가들이 상기 현실주의적 대응

을 했음이 관찰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쟁

으로 가는 현실주의적 경로(realist road to war)”라고 명명함35)

- 결국 영토적 분쟁과 경쟁관계, 현실주의적 처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의 재생산

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쟁 회피적인 정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함의임. 이 모델을 따른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적

수적 관계의 심화는 일종의 전쟁단계를 답습하는 상황이고, 세력균형

과 세력전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 역시 그러한 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급속한 세력전이 또는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는 한, 동아

시아의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은 

조금씩 잠식될 가능성이 큼. 결국 관련 국가들이 포괄 및 협력 안보

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경제적·기타 상호의

존의 심화를 통해 상호 간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반

도 평화의 전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으로서는 지역 내에서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

는 정부 간 및 다자 또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

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

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각국 입장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불안정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교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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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퇴조가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는 권력이동

이 동시 진행되는 이중 전이(dual transition)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거대 FTA와 AIIB

는 지역 아키텍처의 수립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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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 승 주
중앙대학교 교수

1. 서론

○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퇴조가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

는 권력이동이 동시 진행되는 이중 전이(dual transition)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했음 

○ 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FTA와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아키텍처 형성의 메커니즘

을 검토하고자 함 

- 거대 FTA와 AIIB는 지역 아키텍처의 수립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패턴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으

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형성 과정을 미국 

vs. 중국 또는 미일 vs. 중국의 단순 구도로 인식해서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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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FTA의 대두 과정에서 나타난 중일 관계의 이중성과 AIIB의 

창설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호주, 영국 등의 행태가 이러한 복합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

2. 거대 FTA의 대두와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동학

가. 미국과 일본의 TPP 전략에 나타난 경제-안보 연계

1) 미국의 재균형정책(rebalancing)과 TPP 

○ 중국의 부상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자국을 ‘아시아태평양 세력(Asia 

Pacific Power)’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

(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으로 지칭하는 등 미국 외교정책

의 중심을 아태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으로 나타났음

- 재균형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다면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군사안보적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제도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음

- 재균형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봉쇄하는 문제이거나 이를 위해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 국력의 모든 요소

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National Security Advisor 

Thomas Donilon, 2013.3.12)

○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국은 과거 역외 이해관계자(offshore stakeholder)

에 머물렀던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역외 리더(offshore leader)로 전환

시킴으로써 아태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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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한편, EAS, TPP 등 동아시아 지역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작했음 

○ 미국이 거대 FTA를 추진하는 데 전략적 동기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TPP를 ‘고수준의 포괄적인 21세기형 FTA’로 정의함으

로써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수용할 새로운 무역 표준을 제시하

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USTR, 2014)

- 미국 정부는 지역(또는 지구적) 차원의 21세기 경제 질서의 재편 과

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거대 FTA가 광범

위한 지역 통합을 위한 장인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진

전시키는 촉매제로서 변환적(transformative)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음(US State Department, 2013)

○ 결과적으로 TPP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재균형정책의 상징으로 부

상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2) 일본의 TPP 추진 배경과 전략 

○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또한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한 협조인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역 구상을 실

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양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일본은 거대 FTA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등 외교안보적 고려를 적극 투영하기 시작

하였음(Ravenhill, 2010)

-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하는 지역 전략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

는 것은 일본 FTA 정책의 지속적인 특징임(外務省, 2002; 経済産業

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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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또한 TPP뿐 아니라, RCEP과 일-EU FTA를 병행 추진

하는 등 거대 FTA를 통해 경쟁국에 뒤떨어진 FTA 추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TPP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는 일본이 EU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가운데 TPP 교섭마

저 불참할 경우,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위

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TPP와 미일 관계

○ TPP 협상은 2015년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음

- 협상 타결까지 참여국들이 실무진 공식협상 19회, 각료회의 6회, 비

공식 회의 10회의를 거쳐야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21세기 무역 규칙

을 새롭게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진통을 거듭했다는 것을 의미함

(USTR, 2015). 

- 내용 면에서 보더라도 TPP 협정에는 상품분야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SPS), 기술장벽

(TBT),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WTO plus 규정들이 광범

위하게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장관급 실무회의에서 미일 양국

은 비록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보였음

- 이 회담에서 기존 미타결 분야 가운데 주요 이슈였던 투자, 환경, 정

부조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남아 있는 협상 분야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유제품 시장 접근, 지적

재산권 등으로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

상회담 기간 중 TPP 각료회담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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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 고려로 인해 주요 품목의 쟁점 분야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 지적재산권, 5대 농산

물 시장 개방(쌀, 밀/보리, 축산물, 낙농품, 설탕)이 특히 중요한 쟁점

이었음 

- 그러나 2015년 4월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은 각료회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양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0월 최

종 타결에 성공했음 

○ 농산물, 축산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 조치가 합의되었음

- 농산물 분야에서 쌀은 일본이 미국산 쌀에 대한 무관세 수입량을 

13년 동안 현재 5만 톤에서 7만 톤으로 증량하고 저율할당관세를 제

공하기로 하였음

- 현재 일본 정부가 수입 관리하고 있는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현행 관

세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저율할당관세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음 

○ 소고기에 대해 일본은 현행 38.5%의 관세를 TPP 발효 즉시 27.5%로 

감축하고, 이후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감축하기로 하였고, 미

국은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저율할당관세(Tariff Rate Quotas: TRQ)

를 기존 3천 톤에서 6천 톤으로 15년에 걸쳐 증량하기로 하였다. 돼지고

기는 일본이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되 종량세를 10년에 걸쳐 현행 482

엔/kg에서 50엔/kg까지 인하하고, 종가세를 현행 4.3%에서 10년에 걸

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차 2.5%, 트

럭 25%)를 30년 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 관세 자유화 이외에 원산지규정에서 부품의 55% 이상이 역내 조달될 

경우 관세 철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되었음(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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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Post)

- 부품의 역내 조달 기준에 관해서는 TPP 참여 12개국 사이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과 일본이 각료회의 마감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간 것

은 그만큼 TPP 타결의 의미가 컸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의 거대 FTA 정책은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TPP를 ‘아시아 회귀를 넘어선 날개’(economic wing of ‘pivot to 

Asia’)로 묘사하거나(Donilon, 2013), “TPP 통과가 새로운 항공모함

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Cooper, 2015)는 발언 등이 

TPP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양국은 TPP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킴

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Washington Post, 2015년 10월 5일 자)

- 이처럼 거대 FTA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자 차원을 넘어 다

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다. RCEP과 중일 관계의 이중 동학

○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틀로서 ASEAN+3를 선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TPP는 중국의 지역 아키텍처 구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TPP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역경제일체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데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 잘 드러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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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자 자국의 전통적 선호를 수정하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음

- 지역 통합의 방식과 관련, 중국은 ‘개별 국가의 발전수준에 적합한 경

로를 선택해야’해야 하며(温家宝, 2012.11), 이러한 점에서 RCEP이 

역내 무역 자유화는 물론 지역경제일체화에 더 중요한 단계라고 주

장한 바 있음 

- 중국이 RCEP을 추진한 것은 ASEAN+3에 대한 선호를 유보하고, 

ASEAN+6의 틀을 수용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무역 분야를 넘어 AIIB 및 CICA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금융 

및 (비전통) 안보 분야로 제도적 균형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1990년 후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해 중국과 일본 양국은 근본

적으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 

- 중국은 지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중화 경제권 → ASEAN → 한

중일로 순차적으로 넓히려는 전략에 기반하여 ASEAN+3을 선호하

였음 

-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ASEAN+6를 선호하였음 

- 2000년대 초 역내 무역 자유화와 관련 중국이 ASEAN+3에 기반한 

EAFTA, 일본이 ASEAN+6에 기반한 CEPEA를 각각 제안한 것은 

양국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 것임 

○ 2012년 RCEP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일본의 선호(ASEAN 

+6)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중개자로서 ASEAN의 역할이 작용하였는데, 아세안 기존

의 CEPEA를 RCEP으로 새롭게 바꾸어 제안하자, 중국은 아세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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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에 대한 존중을 명분으로 RCEP에 참여하게 된 것임

- RCEP은 심도 있는 경제 통합을 추구하되, 개별 국가의 사정을 감안

하여 ‘특수하고 상이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주요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RCEP은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멤버십뿐 아니라, 선

진국이 주도하는 규칙 형성 과정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Zhang, 2014)

3. AIIB와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동학

가. 중국 AIIB 전략의 복합화

○ 중국이 AIIB 창설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인프라 건

설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 통합과 기존 국제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

는 것임

- 2020년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존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개발기관들은 이러한 수

요를 충당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ADB/ADBI, 2009) 

○ 그러나 중국이 AIIB 설립을 추진하는 실제 동기는 훨씬 복합적이며 상

당한 수준의 전략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경제 성장 동력의 새로운 발굴, 일대일로정책을 통한 해외 인

프라 사업 진출, AIIB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파이낸싱, 위안화의 국

제화 등 주요 목표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음 

○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

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AIIB를 일대일로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

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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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주

요 수단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중국은 Plaza Accord 이후 경제가 쇠퇴했던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IIB의 출범은 위안화의 결제를 대폭 증가시켜 위안화 국제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이 AIIB 참여를 결정한 데는 런던을 위안화 거래의 역외 허브로 

육성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AIIB는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아

시아 재균형정책을 추진한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반응적’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 

나. AIIB와 미중일의 전략적 상호작용

1) 미국의 AIIB에 대한 인식과 전략 

○ 미국이 AIIB의 설립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AIIB

가 국제금융질서, 더 나아가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이 다른 BRICS 회원국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을 창설하려는 것도 중국이 기존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일련의 시

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임

○ 중국이 IMF의 쿼터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NDB와 AIIB 창설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결

국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AIIB는 중국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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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이슈라고 보고 있음 

2) AIIB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전략

○ AIIB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5년 3월 13일 기시다 일본 외

무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 ADB 등 기존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

는 것 자체는 일정한 가치가 있음 

- 그러나 한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공

정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임

-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로 인해 다른 채권국에 피해

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岸田外務大臣会見記録, 2015.3.13) 

-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본은 AIIB 참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

장임 

○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IB 창설에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기존 지역금

융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데 따른 이익이 지대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의도

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일본 정부 내의 이러한 공식 입장과 달리, 일본 국내적으로는 

AIIB의 참여에 따른 이해득실에 기반한 전략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음

- ADBI의 단장을 역임한 가와이 마사히로(川相昌弘) 동경대 교수는 

일본이 ADB에 참여해야 투자 및 기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행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Bloomberg, 2015.6.5)

-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AIIB 참가는 해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로 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AIIB의 창설이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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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목표에 대한 전략적 도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AIIB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 

- AIIB를 좁은 의미의 개발협력 금융기구라고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를 통해 축적한 대

외원조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

는 반면, 국외자로 남아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

적 관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은 강온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책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 질서의 수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

력적 태도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음

○ 국내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최근 일본 정

부 내에서 미묘한 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음 

- 아소 타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장관이 “대출 기준과 은행 거버넌스

에 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AIIB에 참여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수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

장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 가

능성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Financial Times, 

2015년 3월 20일 자)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2015년 3월 보아오포럼(博鳌亚

洲论坛)에서 일본의 AIIB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 필요성

을 역설하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었음(Japan 

Times, 2015년 3월 30일 자)

- 한국,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주중 일본 대사가 “일본 경제계

가 뒤늦게나마 일본 정부에 AIIB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언급하는 등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한 국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272

내적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AIIB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ADB의 연간 대출 한도를 1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ADB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제도적 균형을 추

구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중국의 AIIB 창설 시도에 대해 자국 ODA의 규모의 증가

와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등 중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아시아 지역에 향후 5년 간 1,100억 달러 규

모의 인프라 건설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액수

는 기존 지원 계획에서 약 30% 증액한 것으로 1,000억 달러의 자본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AIIB 창설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3) 중국의 대응

○ 중국 정부는 AIIB 설립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신축적 태도를 보

임으로써 역내의 한국, 호주,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들과 영국, 독일, 프

랑스, 이태리 등 G7 국가들을 창립 회원국으로 참가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환영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AIIB가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거버넌스 문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

한 입장을 견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은 거부권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고 26.06%의 투표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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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으로써 비회원국 지원과 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협정문 개정 등 주요 사항의 의결에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중국은 당초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도록 신축적인 태도를 취했음 

- 셋째, 환경, 노동, 인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진

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건전한 은행업의 원칙에 따라 자금을 제공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등 중국이 

AIIB를 통해 불균등한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

력을 적극 전개했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일본이 주도하는 ADB 

체제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AIIB를 창설하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중국 정부가 일본의 참여를 통해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국이 배타적 이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AIIB가 기존의 다자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5년 3월 중

국 재무장관 루지웨이(楼继伟)가 ‘개발금융에서 모범 관행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기존 국제 규범과 

관행을 무조건적으로 추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China 

Spectator,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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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삼중 동학

○ 거대 FTA 협상과 AIIB 창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복잡다기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경제아키텍처가 

다층화·복합화·분화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음

○ 첫째, 다층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층위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한편, 일본이 두 

번째 층위에서 영향력의 급속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

과 아세안이 세 번째 층위에서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미국과 중국은 거대 FTA의 협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와 

안보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영역 내에서도 과거 

별개로 인식되었던 이슈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복합화의 경향을 보이

고 있음 

○ 분화의 관점에서 역내 국가들이 거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과 협력의 이중 동학을 드러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정책적 선

택을 하는 정책의 분화 경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음

○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양국의 이해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AIIB의 경우,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AIIB와 ADB, 더 나아가 AIIB와 World Bank의 협력과 조화를 가

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AIIB가 개도국의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ADB 및 World 

Bank의 규범과 절차와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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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FTA의 경우에도, 2014년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FTAAP

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중견국들은 FTAAP이 현

실화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

텍처를 양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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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

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

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

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

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聯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聯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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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 관계

김 홍 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1. 시진핑의 국가대전략 가동과 대외정책

○ 중국 외교의 정체성 변화 

- 중국 외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임. 시진핑 

시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전문가조차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음

- 변화의 요인으로는 우선,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함. 중국의 

주류 전략사고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 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은 ‘대륙국가’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국가’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은 물론, 미국과도 

전략적 갈등도 강화되고 있음 

- 또 다른 주목할 변수는 국내정치 변수임. 시진핑은 권력정당성 강화

와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 외교는 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

소작위(有所作爲)’나 ‘주동작위(主動作爲)’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

면서 광역적·전략적·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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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임

- 현재의 중국은 국익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마지노선(底線)을 설정하

여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권보다 강함 

-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

공간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대전략을 추진하는 

‘유라시아의 허브 국가’, ‘중앙 국가’가 되고자 함

○ 국가 대전략의 추진

- 중국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일명 BRICS 은행이

라 불리는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위기대응

기금(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설립, 새로운 아시

아 안보체제 수립 등을 제시하여 대미(美)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수정 요구 및 제도·규범 경쟁 단계로 진입

- 러시아·중앙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신 육상 실크로드와 더

불어 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라비아 해·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신 해상 실크로드를 구상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 중

-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통·무역·경제협력·인적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한

다는 계획

- 중국 안보의 취약점인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함

- ‘일대일로’ 전략 사업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 설립.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참여시킴으

로써 예상 외의 극적인 성공을 거둠. 이는 아마 미중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개연성 다대

-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국가 중심

의 ‘신안보체제’ 수립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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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강대국관계의 추진

- 시진핑은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 공영’, ‘상호 존중’의 3원칙을 제시

- 시진핑 시기 들어 적극 제기하고 있는 ‘신형강대국관계’의 주 대상은 

미국이지만 다른 강대국 관계에도 확대 적용 

- 이는 첫째, 중국은 미국의 국제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

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임

- 둘째,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

인 관계를 요구

- 셋째, 상호 핵심이익 혹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안은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원칙상 이 관계의 설정에 공감하나, 세부적인 사

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기를 꺼려하고 있음. 특히 ‘상호 존중’ 부분은 

여전히 합의가 어려움 

○ 주변국 외교의 강화

-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주변국 외교를 크게 중시

- 대주변국 전략의 세분화 및 능동적인 대응을 추진. 필리핀·베트남·북

한과 같이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으

며, 한국·몽골이나 중앙아·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경계선에 있는 주변

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펴고 있음

-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를 지니고, 문화적 영향력이 강

하면서도, 국가 역량에 있어 중등 수준의 거점국가(支點國家)와의 전

략적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함.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는 한국, 동남아

에서는 태국·말레이시아, 중앙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등이 있음

- 중국은 2013년, 이미 20여 주변국의 국가원수나 정상들과 정상급 회

의를 개최하였고, 2014년 한국, 몽골 방문처럼 이전 관행과는 달리 

단독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감한 점혈(點

穴)외교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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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새로운 단계의 경쟁 돌입 

-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핵심이익을 국제무

대에서 상호 지지해 주기로 합의

-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몽골·미얀마·인도·베트남과의 관계를 재강화

하여 미·일의 견제를 상쇄하려는 움직임 강화 

-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신남방삼각

(미·일·호) 혹은 다이아몬드 제휴체제(미·일·호·인)를 형성하려 하

고 있음

-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수립 구상’처럼 미국을 배제한 새

로운 국제기구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이는 향후 국제규범 영역에서

도 예상보다 빨리 미중관계가 새로운 격랑의 단계로 진입할 것을 

의미함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의 우려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미중관계를 설정하는 데 일단은 성공

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과 인구 구성의 이점 등에 기반하여 ‘Pax- 

Americana 3.0 시대’로,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개혁

정책과 과감한 제도적 창의를 통해 ‘중국의 부상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국제정세는 ‘독수리’와 ‘용’이 동시에 병진적으로 날아오르는 

형세임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

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강대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

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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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강대국이고 남·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존중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고

-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은 이미 후진타오 시기

에 제정하였으나, 시진핑 시기 들어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

고히 함

○ 최근 중국 내부의 대한반도 전략 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지정

학적인 사고를 넘어 점차 지경학적인 사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전

략 차원에서 지역 중견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거점국가론)

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기반한 남·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경향

○ 중국식 한반도 신균형자론 중국은 기존의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중관계를 보다 독립적인 시각으로 

인식. 남·북한에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남·북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도

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

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으로 전환 

- 중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

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추동하려 노력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이해하던 사고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향이 강화

- 후진타오 시기에는 한반도의 통일은 양안 통일에 불리한 영향을 가

져오며, 양안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

음. 반면,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양안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로 전환하는 추이가 존재

- 한국 주도로 통일하는 경우라도 미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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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

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도 크게 증가함. 하지만 그 최종 판단은 여전

히 미국 국내정치의 향배,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 등의 변수와 영향을 

주고받을 것임 

- 이러한 사고 전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까

지 중국 통일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진핑의 노력과도 연계

되어 있다고 보임 

나. 북중관계

1) 후진타오 시기의 대북정책 초점

○ 개발도상국 외교와 ‘안정’ 중시의 대한반도 정책의 확립

-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은 봉사해야 하며, 대외적 불안정 요인을 억

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전

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음

○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는 21세기 초 갈등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양안관계였음. 중국은 양안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불안정이 고

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은 양안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였음 

2) 시진핑 시기의 대북정책 전환

○ 중국 외교의 DNA 변화와 북중 정상 국가관계 추진

- 북한에 대해 전략적 동업자라기보다는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 

- 중국 중앙대외연락부가 전통적으로 주관한 대북 문제도 이제 외교부

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



3부 주요국 관계와 주요질서 285

-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에 강대국인 중국이 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연

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함

- 중국의 이익을 위배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을 재평가하였고,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

화됨

- 북핵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북·중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 북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압박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강화

- 북핵 관련 대북 재제조치 목록 확대

- 대규모 국가 단위 경제협력 자제. 단, 소규모 및 민생 차원의 교류는 

허용하였고 최근 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허용하는 유화책 

허용

- 지역경제 차원에서 북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심화

- 북한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여 대중 경제의존 다변화 시

도 중

○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익과 관련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

는 여전히 존재함. 기존의 북중 특수관계의 관성과 담지자들 및 유제들

이 아직 남아있음

- 중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안정성 유지 및 공고화, 북한 급변사태의 

방지,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임

- 여기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가 

부재하기 때문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통일시 반중 정권의 수립 가능성, 통일 이후 만주 등 영토 문제 

제기 가능성, 한반도 통일이 중국 통일에 장애로 전환될 개연성 등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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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군부의 대북인식 변화 현상

-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훙광 장군(국가이익 중시)과 전 국무원발전

연구중심한반도센터 주임 리둔치우(전통관계 중시) 사이 대북정책 

논쟁

- 2014년 2월 현역 공군 중교 왕샹의 제등계획(조선반도 전략보고서) 

내용

∙한반도 상태 최종 목표: 통일, 번영, 민주, 비핵, 중국에 우호적인 

한반도

∙한반도 통일 6대 선결조건:

① 구속력 있고 높은 수준의 영구평화협정 체결

② 영토 및 영해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여 향후 불안정성 제거

③ 비핵화

④ 외국군대 철수 시간표 제시

⑤ 한반도 재건사업에서 경제이익 확보

⑥ 미국의 보증, 미·중 및 한·미·중 3자협정 체결

- 대한반도 정책의 마지노선과 Red Line(紅線) 설정. 마지노선 구축은 

한반도 관련 구체적 시나리오 작성 필요

○ 북한 문제는 한중 간에 여전히 이견과 불신이 커 향후 중대한 갈등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며 진화 중임

- 중국은 현재의 구조적인 조건에서는 한국이 기대하는 바처럼 북한을 포

기하는 전략적인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균형외교에 있으며, 일방에 

편향적이기보다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에 있음

- 중국은 현 북한 상황을 ‘생존-번영’의 틀에서 인식하면서 북한에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 중

- 대신 한국은 북한을 ‘붕괴-생존’의 틀에서 인식하면서 흡수통일 정책

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한중 간 양국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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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

3) 북중관계 전망

○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신형강대국관계의 가장 시범적인 협력사안으로 부

상 ⇒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완강히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

하고 있어, 북한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분간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

능성은 미약함 

- 김정은의 전략적 오판, 미숙성, 대담성 등이 추후 한반도 안보 정세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 중국

에 대한 존중이 없는 김정은에 대해 교훈을 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함

○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는 별개로 북한과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정립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할 것임

- 북·중 지도부는 기싸움 중이나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지하려 할 동인이 크기 때문에 2015년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조심스러운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마지노선 구축도 병행할 것임

- 여기서 마지노선이란 Red Line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

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함

- 일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압박을 병행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흘려 북의 행

동을 억제할 것. 이 경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 데 상당한 부

담을 느끼게 될 것임

- 북한 내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배가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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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외교의 탈미국화 현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충돌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

날 것

4) 2015년 중국의 대북 접촉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 러시아 개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2015.5.9)에 북·중 정상이 조우

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는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불편한 

중국과 북한 관계 및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같은 변수가 있음

-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러시아에서의 북중 간 어색한 조우를 회피

하기 위한 최근 중국의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판단됨. 중국 

측의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 압력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중국의 진퇴양난과 대러 및 대북 압력

-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와는 달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적극 수용

하면서 북한이라는 약소국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

-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중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해 

외교 다변화 및 버티기로 맞서고 있음

- 최근 북한의 강화된 대중 비난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요구에 굴복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됨. 중국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임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어색한 대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아직 그 귀결이 

불확실한 상황. 교섭 결과 북한은 김정은 대신 김영남 전국인대 상무

위원장을 파견할 개연성도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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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현재 한국과의 관계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 항일전승기념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얼마나 중국이 만족할 만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여

부와 관련이 있어 아직 가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진핑의 새로운 정체성에 입각한 강대국 외교는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한이 우선적으로 출구

를 제공하여야 하나 김정은 역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 북중관계

는 단기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북중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임

- 중국은 북한이 금년 하반기 한반도 국면을 전환하고자 도발을 할 개

연성이 크다고 보고, 금년 여름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

할 가능성이 다대 

- 한편,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타협책으로 북한에 핵프로그램을 우선 동

결하는 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 및 북미회담에 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러시 김정은 면담 문제부터 항일전승기념식에 

초청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딜레마에 빠져 있음 

3. 총론: 한국의 대응

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구성 

○ 한·중은 기존의 냉전적이고 진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양국의 핵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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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적 이익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양국이 윈-

윈하는 공동의 비전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최소한, 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연미화중(聯美和中) 전략 원칙을 견

지해야 함

○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한·중 모두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상

호 인식과 이해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추진할 전략 

대화를 시작할 시기가 도래함

○ 한·중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다양

한 유라시아 지역의 구상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협력을 확대

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양국은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전천후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로 

진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정책을 제안함. 

나. 정책 방향: ‘연미협중(聯美協中)’ 전략의 추진

○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역내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지만, 중국의 대미정책은 여전히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음 

- 한국은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은 최

대한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방책을 추구할 것을 

제시함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정책은 미국과 전략적 갈등이 강화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 조정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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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

고, 미중관계에 있어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 중 ‘협력’의 부문에

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

- 새로운 미중관계는 ‘Pax-Americana 3.0’과 ‘중국의 부상 2.0’이 동시

에 진행되는 시기로 적대적인 세력 균형과 조합된(associated) 세력

균형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될 것임

-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면밀한 관찰을 통

해 자신의 입장을 융통성 있게 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중과 다 같이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를 추구해

야 함

○ 중국과는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

략을 추진해야 함

- 공동 목표의 핵심은 북핵 문제이며, 추후 북한 문제로 확대할 수 있

을 것임.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 안전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는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 존재 

-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중동맹론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대북 안보협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동

반자관계’로 한중관계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는 중국이 

이미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체결한 관계이므로 한미동맹에 큰 부담

을 주는 것은 아님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292

<표 1> 미·중 복합관계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전략방향

  변수

연미통중

(聯美通中)

연미화중

(聯美和中)

연미협중

(聯美協中)

연미연중

(聯美聯中)

기간 이명박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 시기

(2013∼2017)
2015∼2030 2030∼2049

미중관계 미국의 우위

미국의 

군사력 우위,

미·중 

경제력 균형

미국의 군사력 

우위 유지,

중국의 경제력 

우위로 전환 

미·중 

군사력 군형,

중국의 

경제력 우위

국제체제

미·중 

갈등과 협력의

모색 시기

복합적인 

미중 갈등과 협력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 

시기

미·중 전략균형 

시기 다극 체제 

형성

국제체제 내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 기반 위 

역내 우호증진 

노력. 

중국과 구동존이

(救同存異)의 모색 

일변도 

외교 지양,

중국과 구동축이 

(救同縮異) 추구, 

중견국가 협력의 

모색 및 추진, 

미·중과 양자 

전략대화 강화

한미 전략동맹 

운용, 중국과 

공조의 심화,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중견국가 

협력의 제도화 

동맹 외교의 

탈피와 

다자안보체제 

강화.

중견국가 

협의체의 

적극적 운용

북한체제 

위기

한미동맹, 대일 

협력 공고화 및 

대중·대러 외교 

강화

한미동맹 

유지 및 

대중 및 대일 협력 

외교 강화, 대북 

한·중 전략대화 

추진 

미국 및 중국과 

양자협력 

기반으로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운용 

미·중과 전략 대화 

심화, 한·미·중 

3자협력의 

안정화, 평화적 

통일 실현

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도전을 기회로 전환

○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

고 있으며, 그 이익관계도 구체화하면서 상응한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

음. 이는 우리 외교에 양날의 칼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서 한중 간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하고 있음

○ 중국이 제시한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대주변국 외교 이념

은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대미 수세적인 연횡(連橫) 전략에 가까움. 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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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선)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중국의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

히 파악하는, 보다 신중한 대중 외교의 필요성도 동시에 주목해야 함

○ 우리는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도 ‘대중국 견제와 

경쟁’ 전략에 방점을 두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

적으로 어떻게 ‘중국과 함께, 중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

략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재 한중 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해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은 주한미

군에 대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해상경계획정(이어

도 포함), 북핵과 연관된 북한 문제일 것임

- 중국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의 일부이며, 중국의 주요 핵심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

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음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고립된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며, 북핵 문

제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보다 전략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X밴드 레이더의 운용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마지노선

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중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커다

란 파란을 맞을 개연성이 다대함

-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

다 정확한 판단을 요하며, 적어도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이 요구됨

○ 실제 사드 도입 문제는 미·중이 우선적으로 전략 대화를 통해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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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

중 대립이 아닌 협력 사안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억제

하고, 중·러가 한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개연성을 차단해야 함.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 카드를 활

용하여 한국에 대응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향후 통

일 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임

- 특히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의지가 분명한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정책은 한국이 감내할 

비용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마.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는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나, 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되어야 함 

○ 탄탄하고 지속적인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할 때 비로소 중국을 포함

한 강대국들과 외교에서 진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단, 현 국면에서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 등 대북 국제공조를 파기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추후 우리 외교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개연성 다대

- 현재 드물게 한미중이 대북인식을 같이하고 북핵에 대해 압박하는 

국면이며 이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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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모호성 전략’을 마감하고 

조속히 배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이 구축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단 

1회의 요격 기회를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드를 통해 중

첩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사드에만 함몰되어 종합적·포괄적 북핵 대응책 수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

야 한다는 점이다. 군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선제(킬체인)와 방어

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취약성의 확보에 용이한 응징을 중심에 두고 선제

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찾아야 한다. 포괄적·종

합적 대비책에는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동맹조약에 자

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관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동맹관리의 수단으로서 상호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변수의 주

변부화(marginalization)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

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 공생관

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단일사안에 의해 심각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 중국의 반발이나 과장된 주장이 한국의 사드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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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 관계 전망

김 태 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前 통일연구원장

1. 들어가며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유훈사업인 핵무장 사업

을 이어감에 따라 한국을 겨냥하는 북핵의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음

- 그동안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핵탄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

에 상당한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만간 핵무기를 실전 배

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이 택하고 있는 것은 방어와 선제라

고 할 수 있음

- 방어를 위해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사전 탐지를 통한 선

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킬체인(kill-chain)’의 구축을 추진 중임

- 이에 국방부는 2015년 4월 20일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KAMD와 킬체인에 8조7천억 원을 투입한다

는 계획을 밝힘1)

○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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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민의 경계심을 고조시킴

- 국방부 내외에서 종말 단계 하층에서의 단 1회 요격 기회만을 가지는 

KAMD의 불충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당연했으며, 그 연장

선에서 중첩 요격을 위한 사드(THAAD)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의 공직자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이름 

- 중국은 관민학(官民學) 채널을 총동원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

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찬반론이 활발하

게 전개 중이며, 안보우선론과 동맹중시론에 근거하는 찬성론과 한중

관계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는 반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부 친

북·종북 세력들이 한중관계 중시론이나 방어미사일의 기술적 불완전

성을 내세우면서 반대론에 편승하는 경향도 보임

- 2015년 4월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공

개가 안보중시론에 새로운 모멘텀을 더해주었지만,2) 사드 배치를 둘

러싼 찬반론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뚜렷한 결

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도 “요청받은 바가 없고, 협의한 바

도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라는 ‘3무(無)’ 원칙을 고수 중임 

○ 사드는 결코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대과제에서 핵심적 주제가 

될 수는 없음

- 사드의 배치는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

의 한 부분만을 담당할 뿐이며,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보다 포괄적·

종합적인 것이어야 함

-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나 한중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과도

한 예상이 사드의 배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한미동맹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할 것임

- 안보에 관한 한 ‘정치’나 ‘외교’보다는 ‘원칙’이 우선이며,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다면 더욱 그러함.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관

한 한, 국방부가 ‘3무’ 원칙을 종식하고 배치를 위한 공식적인 한미협

의에 착수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핵심적 당면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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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사드를 포함한 효과적·효율적인 종합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함

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

○ 북한에게 있어 핵무장은 3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며,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최대의 유훈사업

- 북한의 핵개발 역사에 비추어보면 김일성 주석은 ‘핵무장 사업의 창시

자’로서 6.25 전쟁의 정전 직후부터 핵 보유를 구상하여 50∼60년대부

터 인재양성에 착수하고 70년대에 영변핵연구단지 건설을 시작함. 80년

대부터 부분 가동하여 플루토늄(Pu) 생산을 실현한 최초의 설계자 

- 북한이 이미 70년대부터 주요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도 김일성의 주도하에서 가능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이 구축한 핵개발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핵실험까지 실행한 ‘핵무장 사업의 집행자’

- 김정일 정권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

를 기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 경로를 모색했고, 이 합

의를 파기한 후에는 노골적으로 플루토늄탄을 제조하여 핵실험을 강

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이 보유한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의

식하여 우라늄탄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함

- 북한이 농축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압둘 카디르 칸

(Khan) 박사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것은 제네바핵합의에 서명한 

직후이며, 북핵 문제의 진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은 6자회

담(2002∼2008)이 1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김정일 정권은 ‘대

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이중전략(two-track strategy)을 통해 이

를 우회·기만함

-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 6자회담이 이룬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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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낙관론자들을 일시적으로 열광하게 만들었지만, 결과만을 놓

고 볼 때 김정일 정권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불과

-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2007년 2.13 합의나 2008년 5MW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

○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急死)와 함께 권력을 세습 받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장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핵군사력

의 본격적인 운영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개정한 헌법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

명했고, 2013년 2월에는 세계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했으며, 이어서 3월에는 ‘병진(竝進)정책’ 선포를 통해 핵

무장 사업의 계승을 재확인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미사일 시험 발

사를 계속 진행 중임

-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의 핵무장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북한 당국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 성공’ 선언, 빈번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로켓 엔진 시험, 대남 핵공격 위협 등 그동안 드러난 정황

들을 종합할 때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임박한 것으로 보임

○ 북한에게 있어 ‘체제 딜레마’는 가장 강력한 핵동인(核動因)을 제공하

는 원천

-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일순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은 북한의 지도부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한 외부사조의 유입과 주민의 깨우침이 백두혈통 세습체제를 위협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개혁개방을 결단하지 못함

- 체제가 붕괴되면 기득권을 누려온 지배층의 비참한 말로(末路)가 예

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체제생존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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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생존를 위한 궁극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통

치기반 불안정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려

야 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통해 대내용 후광 효과(halo effect), 대남용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 그리고 대미용 동등화 효과

(equalizing effect) 라는 세 가지 효과를 노림

- 대내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최고 지도자의 과학적 업적이자 북한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주는 최상의 수단으로 선전함으로써 핵이 발생

하는 후광효과로 통치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봄

- 한국을 향해서는 한반도에 짙은 핵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를 심리적 압

박수단으로 사용하며, 핵 위협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위축시킴으

로써 상대적 경제강국인 한국을 압도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기를 원함

- 미국에 대해서는 약소국인 자신들이 핵무기를 통해 강대국인 미국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룸으로써 미국의 체제위협을 불

식시키고 대등한 협상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

-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이 굳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은 대륙간

탄도탄(ICBM)을 개발하고 대미(對美) 핵공격 위협을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임. 이렇듯 강력한 핵동인을 가진 김정은 정권이 ‘핵억제력’을 

증강하고 대남·대미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정작 놀라운 것은 북핵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것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과 폐해(弊害)들을 간과하

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무신경이라 할 수 있음

3. 북핵 위협 통제·억제의 필요성

○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이 강건하고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이 국

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군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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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핵무기는 강력한 ‘핵그림자 효과’를 발휘하는 대남 비대칭 수단

(asymmetric capabilities)의 핵심으로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남

북관계를 주도하려고 있고, 이런 위협을 적절하게 상쇄·억제하지 못

한다면 한국은 다양한 폐해를 겪어야 함

○ 첫째,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력이 강화될 것

-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맞서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북한의 위협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

는데, 이 현상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북핵 위협을 통제·억제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갑을(甲乙)관계’로 

변질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생존을 위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

해야 하는 우낭(牛狼)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

○ 둘째,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

- 북한의 대남도발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에 들어서면서 핵그림자 효과를 배경으로 하는 대담한 무력도발이 

이어짐

- 2010년 3월, 북한의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자

국 영해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던 한국의 해군함정을 공

격한 것으로서, 이는 도발을 넘는 사실상의 전쟁행위이며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역시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한국의 영토를 포격한 전쟁행위임

- 북한이 이토록 중대한 도발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핵그림자 

효과에 대한 신뢰가 바탕

-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핵보유 북한에 맞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

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도발의 악순

환은 차단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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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북핵 위협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염원을 무력화시키는 위협

요인

- 대북정책이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펼치는 모든 정책을 총칭하는 것

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상생(相生)’과 ‘북한의 변화’라는 두 가지로 압

축 가능

- 이는 분단기간 동안에는 남북이 무력충돌을 불식하고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두

에 두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며, 한국의 딜

레마는 이 두 목표가 불가피하게 상호상충성을 가진다는 점임

-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상생을 위해 자신들의 주권적 실

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신들의 체제와 가

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외부사조를 유

입시키는 것은 반길 수 없음

- 한국은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상호모순적인 두 목표를 병행 추구하

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분단국의 숙명

○ 북핵은 한국의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능력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한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이에 비례하여 상생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

를 득하겠다는 동기는 강해짐

-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변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가능성

도 더욱 희박해지며, 오히려 한국의 정책변화를 강제하고자 하는 북한

의 동기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아짐

-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의 기회가 도래하는 경우 핵무기는 북

한군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투항보다는 무력저항을 택하게 하는 요인

이 되기 때문에 통일과정을 무산 또는 역류시킬 수 있으며, 통일과정

은 유혈극으로 변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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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 보건대, 현대식 국가(nation-state) 생성 이래 무력이 강한 나

라가 스스로 체제를 포기하고 약한 나라에 평화롭게 흡수된 사례는 없

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

- 독일 통일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님. 동독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

유하고 있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이듬해 10월 

통일까지 50만 명의 동독인들이 탈출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

이며, 순순히 ‘평화로운 흡수통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임

- 그 경우 독일 통일은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 

많은 유혈사태가 수반되었을 수도 있었음

- 북핵의 존재와 그로 인한 비대칭적 위협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의 

정책과 외교 노력을 한낱 무의미한 허례의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한국으로서는 북핵 위협을 적절하게 통제·억제해야 할 절박한 이유

들을 가지고 있는 셈임

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

○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한국의 대응은 ‘3D’, 즉 대화

(dialogue), 외교(diplomacy) 그리고 군사적 억제(deterrence)로 요약 

가능함

- 이중 군사적 억제는 선제(preemption), 방어(defense), 방호(protec-

tion), 응징(retaliation)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이 중에서 방호 부분은 당장 한국과는 무관함. 스위스의 경우 41,277

평방 km의 국토에 8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영세중립국이지만 

냉전 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0만 개의 핵대피소를 건설하고 1,200여 개의 민방위조직을 운용함

- 여기에 비한다면, 한국의 방호 투자는 거의 전무한데다 북핵의 위험

성 평가에 대한 국론분열과 복지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로 인해 핵방

호 시설을 위한 예산염출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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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는 추후 장기과제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국방부가 당장 고려

할 수 있는 것은 선제, 방어 그리고 응징이라는 세 가지 선택으로 압

축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방어와 선제임

- 방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그리고 선제를 

위해서는 ‘킬체인(kill-chain)’ 구축을 계획 중인데, 킬체인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이 밝힌 것으로 

북한의 핵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

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킬체인 개념이 포함된 ‘맞

춤형 억제’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에서도 공식화되었음3)

○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점들이 내포되어 있

는데, 바로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의 한계성 문제임

- 킬체인의 기본개념은 핵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시한성 긴급표적

(time sensitive target)’으로 설정하여 30분 이내에 탐지-식별-결심-

타격의 단계를 거쳐 위협원을 제거하는 것

- 한국군이 킬체인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센서체계

(ISR), 신속한 타격명령 전달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체

계 그리고 선제타격을 위한 정밀타격 무기체계(PGM)와 타격전략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다목적 인공위성, 금강 및 백두 정찰기 등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자산

으로는 북한군의 이동발사대(TEL)를 탐지·추적하기는 무리이며,4) 

북한이 SLBM을 배치하는 경우 사전탐지는 더욱 어려워짐

○ C4체계와 관련해서도 한국군은 전작권 분리에 대비하여 합동지휘통제

체계(KJCCS)를 구축한 상태이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라 할 수 있음

- PGM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군은 ATACMS(사거리 300km), 현무

-2(300∼500km), 현무-3 순항미사일(1500km) 등을 보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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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군은 SLAM-ER, AGM-142, JDAM, GBU-24, Bunker- 

Buster 등 정밀유도무기들을 보유함

-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군이 보유한 타격수단들은 질양(質量)면에서 왜소함

-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발상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술적 타당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재원이 투여되어야 함을 유의해

야함

○ 킬체인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도 정치적 타당성의 한계라는 문제가 존재함

- 킬체인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한국은 선제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함

-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

이 아닌 국제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핵발사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한국은 전쟁도

발국으로 매도될 수 있으며, 북한에게 확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군통수권자 또는 통수권자로부터 군령권을 위

임받은 지휘관이 대북 선제공격을 명령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킬

체인은 최첨단·고정밀 자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

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재원투여가 필요한데다 상대국 영토 내

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도 쉽지 않은 선택임

○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도 기술적 타당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가짐

- 미사일방어란, 상대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미사일의 비행궤적은 대개 부스

트 단계(boost stage), 부스트 단계 이후 최고 정점에 이르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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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단계(ascent stage), 정점 이후 주로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구간

을 의미하는 중간경로 단계(midcourse stage), 목표물의 상공에서부

터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하는 종말 단계(terminal stage) 등으로 구

분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스트 단계(boost phase), 비행 단계

(flight phase), 종말 단계(terminal phase) 등 3단계로 구분되기

도 함

-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 이후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

(BMD)는 중첩요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중간경로 단계에서의 요

격을 위해서는 유효고도 2,000km인 GBI 체계를, 종말 단계 상층방

어를 위해서는 30여 척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유효고도 150km의 

SM-3 요격미사일과 THAAD 미사일을 그리고 종말 단계 하층방어

를 위해서는 유효고도 15∼20km의 PAC-3를 배치

- 미국은 NATO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PAC-3를 한국 등 해외 미군기지 보호용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스

라엘, 일본, 대만 등과도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함

-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SM-3 Block II를 개발한데 이어 미국의 

X-band 레이더인 AN/TPY-2를 일본 내에 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지상에서의 중첩요격을 위해 THAAD이나 지상배치용 

SM-3을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임5)

○ 여기에 비해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KAMD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

에 국한

- 한국이 일차적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는 PAC-2에 의한 종말 

단계 하층방어가 전부였으며, 이후 PAC-3를 구입하고 이스라엘로

부터 그린파인 레이더 2식을 구입했지만 여전히 종말 단계 하층방어

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이 2011년에 개발하여 최근 공개한 

파편탄두 방식의 철매-2(KM-SAM)가 실전 배치되어도 달라지지 

않음

- 이 미사일 역시 유효고도가 15km에 불과하여 어차피 중첩방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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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

험 이후 군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들 사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단 한 

번만의 교전 기회를 가지는 현 요격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당

연했고, 이와 함께 종말 단계 상층방어가 가능한 THAAD 미사일이

나 SM-3 미사일을 도입하여 중첩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6)

- 이후 미국 정부의 공직자들에 의한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 언급과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사드 배

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 당사자인 한국의 국방부는 분명한 언급

을 삼간 채 ‘3무(無)’ 입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년 동안 이루어진 

한미 안보대화들을 종합할 때 사드 문제는 조만간 한미 간의 공식 의

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미사일방어에 있어서의 최대 문제점은 방어의 불완전성

- 미국은 제1, 2차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라크군

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냈지만 완벽한 방어가 되지는 않음 

- 지리적 인접성, 시한의 촉박성,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반도의 지형 등

을 고려할 때 현재의 KAMD로 북한 미사일들을 모두 요격할 수는 

없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핵폭발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다

면 ‘높은 요격 성공률’이 성공적인 방어를 의미할 수도 없음

- 이론적으로도 공격능력의 개발과 방어능력의 개발은 상호간 악순환

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어능력은 새로운 공격능력의 개발을 부추

기게 되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러시아가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

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건조하

여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좋은 예7)

- 방어의 불완전성은 한국이 사드나 SM-3를 배치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SLBM을 배치하는 경우 불완전성은 더욱 증폭되

고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방어’에 이르기까지 어느 수준의 기술력

과 어떤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상한선(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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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고가(高價)의 고첨단·고정

밀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정 재원을 투여하기도 어려움

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 

○ 방어와 선제가 북핵 억제전략으로서의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응징을 골자로 하는 억제전략은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제효과를 높

이는 선택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응징은 기발생한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공격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억제력도 강력하고 선제나 방어가 요구하는 만큼의 고첨단 

장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으로 가능함

- 북한이 수백만 원 가치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침투시

켜 한국의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경우, 방어를 통해 재발을 억제하고

자 한다면 탐지추적을 위해 저고도 레이더가 필요하고 요격을 위해

서는 경공격기나 전투헬기를 배치해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

대한 재원이 투여되어야 함

- 한국도 동일한 부류의 소형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키는 맞대

응을 택한다면, 저비용-고효율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마찬가지

로, 천안함 폭침사태의 재발을 억제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국 함정에게 피해를 입히는 맞대응식 응징일 것임

- 방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상함의 대잠능력을 증강하거나 대잠 초계기들을 운용해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이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

우고 대도시 공격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북한

의 대도시나 산업 중심지들을 위협하는 응징 수단들을 보유해야 하

는데, 광역지역을 볼모로 삼기 위한 이런 미사일은 선제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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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정밀성이나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음

○ 억제전략으로서의 응징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사실에 있음8)

-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6만 개에 달

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채 핵군비 경쟁을 벌였지만, 핵전쟁이 발발하

지는 않았음

-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주역은 상호확실파괴(MAD) 전략이고, 이 전

략은 상대국의 핵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핵보복을 가

한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취약하다는 상

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증명해 어느 일방도 핵전쟁을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

- 미국과 소련은 상호억제를 위해 핵무기를 지상과 공중 그리고 바다

에 배치하는 핵3축 체제(nuclear triad)를 운용했지만, 그중에서 가

장 확실하게 상호취약성을 보장해준 것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

- 잠수함은 생존성·은밀성·치밀성 등을 갖춘 플랫폼(platform)이기 때

문이었으며, 핵전략가들은 SSBN을 ‘핵세계 안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무기(the most stabilizing weapon)’로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

○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시절 미소와는 전혀 다름

- 한반도에는 핵국인 북한과 비핵국인 한국이 대치하는 취약성의 불균

형 상태에 있으며, 북한이 은밀성과 생존성을 자랑하는 SLBM까지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일방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

- 이는 ‘전략적으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여건’에 해당되고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라면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방어에 

의존하기에 앞서 상호취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북한이 조만

간 SLBM까지 보유하게 될 예정이라면 더욱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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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응징을 배제하고 타당성에 제약이 수반되는 선제와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대북억제의 핵심인 상호취약성 문제를 제

쳐두는 것이 되고 말 것임

○ 응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억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방선진

화 추진위원회가 건의한 ‘능동적 억제 전략’과 ‘한국형 3축 체제’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음9)

- ‘능동적 억제 전략’이란,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도발을 저지를 경

우 반드시 응징한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

한으로 하여금 핵사용이나 도발을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에 

기초함

-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세부원칙으로는 응징의 즉각성 또는 시기적 

적절성, 비례성 원칙의 폐기, 포괄적·신축적 타깃팅 정책, 참수작전 

등을 들 수 있음

- 응징의 시기적 적절성이란, 응징을 가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

야 한다는 뜻이며 비례성 원칙의 폐기란, 비례적 응징이 불가능한 여

건에서는 응징 수단,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비대칭적 응징도 마다하

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응징 무기의 도덕성은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함

-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무차별적 대량 살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응징 무기의 선택에 있어 도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

미하기 때문에 포괄적·신축적 타깃팅 정책이란 교전수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모든 것’이 응징용 타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참수작전이란, 도발이나 공격의 책임자를 무력으로 직접 징벌하는 것으

로서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 정권에게는 상당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10)

- ‘한국형 3축 체제’란, 능동적 억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적 수

단으로서 충분한 숫자의 각종 재래 타격수단들을 확보하여 지상,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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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 적절히 분단 배치하여 생존성, 치명성, 정확성, 

즉각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응징의 의지와 능력을 증명함을 의미함

- 응징은 방어와 같은 소극적 억제책에 비해 확전의 위험성이 크며, 확

전은 “한국은 전면전을 할 수 없다.”라는 북한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징 전략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면전도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개혁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함11)

- ‘능동적 억제’라는 표현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한국군이 응징의 필연성을 대북억제의 중심에 두고 이를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이상에서 기술한 선제, 방어, 방호, 응징 등 각 

억제전략이 가지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억제효과 적극적 소극적 매우 소극적 적극적

요구되는 기술수준

(기술적 타당성)

매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재정부담

(재정적 타당성)

매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높음)

정당성 입증

(정치적 타당성)

매우 어려움

(낮음)

용이함

(매우 높음)

용이함

(높음)

용이함

(높음)

종합평가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나 제반 

타당성은 낮음

정치적 타당성은 

높으나 기술적·

재정적 타당성이 

낮고 억제효과도 

제한적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은 

높으나, 재정적 

타당성 희박하고 

억제효과 제한적

제반 타당성이 

우수하고 

억제효과도 

강력하나, 확전 

위험성을 수반함

○ 한국군이 수시로 ‘도발시 응징’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의 

응징전략을 천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음

- 한국군이 육해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미 3축 체제를 보유하

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나 “억제는 인식

(how to perceive)에 달려있다”라는 고전적 진리를 중시한다면, 한

국군으로서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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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우선 과거 한국군이 표방했던 ‘거부적 억제’ 전략이 사실상 무력

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거부적 억제의 기본개념은 “북한이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

을 강요함으로써 도발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이

를 실행하지 않음

-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한국은 예비군 창

설이라는 방어적 방식을 택했고, 1980년대 아웅산 폭탄테러와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

-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도 군사

적 응징보다는 5.24 조치라는 경제제재에 그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라면 ‘도발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악

순환을 차단하고 핵공격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군으로서는 

응징의 필연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새로운 억제전략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한국으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킬체인과 방어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억제, 다시 말해 최소비

용으로 최대한의 대북 억제효과를 득하기 위해서는 응징을 중심에 두고 

방어와 선제가 이를 보완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바꾸어 말해, 한국군은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라는 세 가지 대안들

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북핵

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함12)

- 결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킬체인과 미사일방어는 불필요

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킬체인을 위해 확보하는 각종 자산들

은 방어나 응징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군사력의 첨단

화·과학화를 위해 한국군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임

- 상기의 논리에 근거하여 미사일방어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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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가지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말 것임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드의 배치 문제는 대북 억제라는 종합대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우하는 부분적 사안에 불과하며, 단 한차례 

교전기회 만을 가지는 현재의 KAMD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차

원에서 보면 사드의 배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최소한의 조

치(bottom-line)라 할 수 있음

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

○ 사드 배치의 여부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의 ‘3무(無)’ 입장은 2013년 김

관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롯됨

-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직전에 가진 인

터뷰를 통해 미국의 척 헤이글(Charles Timothy Hagel) 국방장관

이 한국에게도 탄도미사일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한 언급이 한국 

내 찬반논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곧 김관진 장관이 부인했

음. 김 장관은 1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미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으로써 찬반논쟁의 가열화

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함

- 이후 한국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언제나 “요청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된 바도 없다.”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국방부가 사드의 배치 문

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은 여러 번에 걸쳐 

나옴

- 2014년 10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어서 2015년 3월 17일 김민석 국

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의 영향력 행사에 반대하

며, 필요하면 우리 주도로 결정할 것”으로 발표

- 김 대변인은 2015년 5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미국 정부가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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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내심으로는 사드의 배치를 기정사실로 간주하면서도 중국의 반발과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름

○ 외견상 미국도 한국의 입장과 궤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옴

-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등 미국의 관련 공직자들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

론했다가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13) 이는 사드의 필요성

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 협의를 위한 타이밍을 결정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름

- 이렇듯 한미 양국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사드

의 한국 배치를 관철해야할 이유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

- 우선, 미국에게 있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안보에 사활적인 사안이라

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 관리와 세계전략의 안정성 차원에서 의미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볼 때, 사드의 배치

는 가중되는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맹국에 대한 배려의 상징

이며, 대북억제력의 증강이라는 관점에서 대한(對韓) 핵우산을 보완

하는 효과를 가짐

○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전략에 의미하는 바도 적

지 않음

-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NATO, 대만, 일본 등과의 

활발한 미사일방어 협력을 동맹 관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아

시아전략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 미국은 2012년 발표한 국방지침(DSG)을 통해 아시아 중시(Rebalan-

cing to Asia, Pivot to Asia) 전략을 천명한 이래 중국의 반접근/지

역거부(A2/AD)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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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인도, 몽골, 베트

남, 필리핀,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벨트’를 구축하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및 뉴질랜드와의 쌍무관계를 회복하고15) 필리핀 수비크만 해군기지

와 및 클라크 공군기지의 미군 재주둔을 기정사실화했으며,16) 2015

년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인

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17)

-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적대국

으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도 새로운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

○ 한국에게 있어 사드의 배치는 남북한 군사관계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

활적 안보이슈임에 틀림이 없음

- 우선, 남북 군사관계 차원에서 보면 사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지만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만 국한된 기존의 

KAMD를 보강하여 중첩방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핵그림

자’를 상쇄하여 남북관계 왜곡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절

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

- 동맹차원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날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로는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부상과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미국의 ‘재균형’ 전략, 미중 패권경쟁, 미일동맹 

강화, 일본의 우경화·재무장 및 전후시대 마감 시도, 중러 전략적 제

휴, 남중국해 긴장과 영유권 분쟁 등을 들 수 있으며, 북핵 문제와 북

한 정권의 불안정성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임

-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한국 변수는 고립화와 주변부화(isolation 

& marginalization)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커

질수록 한국 안보의 주변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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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를 심화

시키고 있는 중에 한국의 친중(親中) 행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

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음

- 2012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 2030’

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

라고 기술했고 2013년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한국에게 “배팅을 잘 

해야 한다.”고 경고한데서 보듯,19)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예전

과 다름

- 이는 결국 동맹의 신뢰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간 과

거사·영토 갈등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으며, 한반도 유

사시 미국이 연합작계 5027을 준수하여 대규모 증원군을 보낸다는 

보장도 없음

-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 지원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과 한국 변수의 왜소화가 진행되는 현실

을 직시하여, 한중관계 관리에 앞서 한미동맹의 신뢰성 강화를 모색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고, 사드의 배치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순일 것

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무차별적이어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창완취안 국방장관, 류젠차

오(劉建超) 외교부 부장조리,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등의 입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왔고,20) 여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경제인이나 한중 학술회의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도 가세해옴

- 사드의 배치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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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한국으로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

다는 주장에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없음

- 세계 제3위의 핵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재래군사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되는 종말 단계 방어용 요격 미

사일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미중 간 핵전

쟁 발발 시 한국이 미국의 방어기지가 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음

- 미중 간 핵교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서부에 배치된 ICBM은 북극 

상공으로 날게 되어있고 설령 한반도 상공으로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1,000km 이상의 고도를 날기 때문에 유효고도 150km인 사드가 중

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

으로는 일부 중국 전문가들도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하는 방어미사일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음21)

○ 사드 배치 시 동반 배치될 이동형 X-Band 레이더인 FBX-T가 중국내

부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억지논리가 내포

- 사드 배치 시 동반이 유력한 레이더가 탐지거리 600km 정도의 종말 

단계 요격유도용이라는 점,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함들의 탐지거리도 

1,000km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이미 각종 군

사위성들을 운영하는 우주강국에다가 한반도를 사정거리 내에 두는 

DF-15 등 1,000km 미만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배치하고 있다는 사

실을 종합한다면, 사드가 안보위협이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은 지나치

게 일방적임

- 거기에다가 중국이 현재까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해왔다는 

사실까지 더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검토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 부분적인 이유이겠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에는 중국인들

의 뇌리 속에 잠재된 대한(對韓) 종주국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름

- 중국 지도자들은 1636년 병자호란에서 1894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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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반도 영향력을 상실하기 이전까지 260년 동안 한반도는 사실상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

이 한국을 향해 상호호혜성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게 만들

고 있는지도 모름

○ 당연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

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 찾는 것이 옳음

-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군이 지향하는 반전략/접근거부(A2/AD) 

전략도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전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미국

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함

- 중국이 중국의 중요한 경제파트너이자 일본과 과거사 및 영유권 갈

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미일 동맹이 구축하고 있는 대중(對中) 안보

벨트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 중국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통해 대한(對

韓) 안보외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러시아가 중국의 반대에 가

세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를 과시하고 있는 것도22) 중국의 이러

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

○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음

- 우선은 한중관계가 사드라는 사안 하나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

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은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황해오염 방지, 황사 및 미세먼지 통제, 방사능 오염 예방 등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들이 산재해있으며, 한국은 최근 중국이 주도

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한중 FTA에 가서명

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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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현상타파’ 세력보다는 ‘현상유지’ 

세력의 성격을 더 많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부상을 시도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현상타파를 시도하고 있음은 알려진 일이나, 그럼에도 미국과의 군사

적 상충을 초래할 만큼의 현상타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 이런 추정은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최대의 

수혜자일 정도로 양국 간 경제적 공생관계가 강하다는 사실로도 가

능하지만, 군사적 능력 면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사한 추론이 가능

-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해상로들을 통과해

야 하고, 중국이 구축 중인 해상실크로드 또는 ‘진주목걸이’는23) 우세

한 미국의 해군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중국 지도부도 이런 환경에

서 중대한 현상타파를 시도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의식은 중국이 대외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정경(政經)분리’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나 ‘공세성’과 ‘유화성’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는 사실에

도 드러남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베

트남과의 쌍무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필리핀과의 심각한 영토갈등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필리핀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

- 사드의 한국 배치는 기존의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현상타파적 조치라

기보다는 기존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하나의 조치일 뿐이며,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 보호하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중국 스스로 간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긴밀한 경제적 공생관계

를 심화시키고 양국 모두가 쌍무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

황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은 높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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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며 

○ 한국에게 있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어차피 병존시켜나가야 할 국가

적 장기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연미통중(聯美通中)’ 또는 ‘연미협

중(聯美協中)’을 강조하고 있음도 이런 맥락임

- 이것이 양대 과제 간에 경중(輕重)과 전후(前後)의 차이가 없다는 의

미는 아니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의 핵무기 실

전배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원칙

에 입각한 안보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에게 있어 사드의 배치는 대북 군사안보 및 동맹관리 차원에서 

사활적 사안이고, 북핵 등 점증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이를 배경

으로 하는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노력의 일환이라는 점과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해온 KAMD 체제가 단 1회의 교전기회만을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드의 배치로 

인한 중첩방어 가능성이 발생시키는 군사적 가치는 적지 않음

- 동시에 한미관계에 있어 동맹관리의 중요 수단으로서 사드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도 큰데, 한국에게 있어서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동맹 신

뢰성을 복원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화 전락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

일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전략과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

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양국 간 이해의 궤가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한미 양국이 사

드 배치의 공론화와 배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여 왔으나,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한중관계 차원에서 볼 때,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안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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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 비롯된 것

- 중국은 사드 반대를 통해 미국이 구축 중인 대중(對中) 안보벨트로부

터 한국을 이탈시키고자 하는 안보외교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북핵 대비용인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인들의 일방적 

주장에는 과장과 왜곡이 내포

- 둘째, 현재의 한중관계는 정치군사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

생관계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어, 사드 배치라는 단일사

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충격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음

- 셋째,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현상타

파’보다는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대외 군사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동

아시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현상타파적인 조치가 되지 않으나 사활적 

안보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의 여부

를 결정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에 함몰되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이는 사드의 배치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출발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핵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들을 차

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각 단계에서의 대비책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점검하는 수순에 들어

가야 할 것

- 첫째, 정부와 군은 KAMD를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도 사드의 배치가 최선인지 아니면 SM-3 미사일을 도입하여 이지

스함에 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

가 있음

- 둘째,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억제의 근본인 ‘상호취약성의 확보’를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성을 가지는 방어(KAMD)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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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chain)에만 투자하겠다는 현 계획을 재고하고 상호취약성을 확

보하기 위한 ‘응징’ 전략을 중심으로 삼아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

는 방식의 억제 전략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재분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때문에 

향후 5년간 킬체인과 KAMD에 8조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국방부

의 계획은 재고되어야 함

- 셋째,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당연히 한미

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한미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미국의 안보공약을 획기적으로 업

그레이드하는 것인데, 북대서양조약(NATO)의 경우와는 달리24) 한미

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부재하며, 핵우산도 조약 차원이 아닌 

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임

- 현재 동맹조약 개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조성되어 있는 편임.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서(NPR)가 

표현상 핵우산의 약화를 의미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25)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분리에도 대

비해나가야 하는 입장임. 2015년 4월 22일 부로 타결된 한미원자력

협력협정의 개정안의 내용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 계속해서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유보함으로

써 ‘평화적 핵주권’의 회복을 사실상 포기함. 당연히, 이는 한국이 미

국의 반확산 정책을 존중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미국

도 한국에 대한 핵보호 공약을 강화하는 호혜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

땅할 것임

○ 나날이 가중되는 북핵 위협을 제대로 통제·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과 정치권이 혼연일체(渾然一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

- 이런 시기에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은 원칙에 입각한 안보

정론을 전개함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대응책

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선도하는 것이고, 정부와 군은 그러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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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대 위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하

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임

￭ 주석

 1) 조선일보 2015년 4월 21일자 보도 참조. 

 2) 공개된 내용은 수중 사출 이후 수면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것까지이며, 미사일이 

일정거리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시험발사이기보다는 사출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3) 맞춤형 억제란, 북한의 핵사용 과정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으

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한미 양국이 외교적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사용임박단계에서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타격을 포함시키고 있음.

 4) 한국은 광학위성 아리랑 2호와 레이더위성 아리랑 3호 및 아리랑 3A호를 운용

중이나 선진국 군사위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루 2회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동발사대를 추적하는 것은 무리임. 금강정찰기는 북한쪽 70∼

80km까지만 영상을 획득함.

 5)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각국의 미사일방어 실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휘락, 

“북한 ʻ핵미사일ʼ위협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군사논단󰡕, 제73호(2013년 봄호);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

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국가전략󰡕, 제19권 4호(2013년 겨울), pp.103-106 등 

참조.

 6) 박휘락, “북한 ʻ핵미사일ʼ위협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신인균, “북한의 전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2014년 9월 16일 해

군 주최 제16차 함상토론회 발표문 등.

 7) 푸틴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무력화를 위해 건조중인 24,000톤급 핵추진전

략잠수함(SSBN). 2010년까지 총 8척 건조예정이며 현재 3번함까지 건조되었

음. 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불라바는 사정거리 10,000km이며 고체연료를 사용

하는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인데, 보레급 잠수함 한 척에 최대 20기까지 탑

재 가능함. 

 8) 김태우, THAAD, 일단은 불가피한 선택,” 중앙일보 2015년 4월 8일자 <논쟁> 

“사드(THAAD)는 효과적 핵방어 무기체계인가?” 참조.

 9) 필자는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또는 적극적 억

제 전략)과 3축체제 구축’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다양한 발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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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김태우, “북한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2013년 9월 26일 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2013.3.22. 한국군사문제연구소·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해병대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능동적 억제전략과 해군의 역

할,” 2010년 11월 18일 제65주년 해군창설 기념 세미나 발표문; “북한 핵미사

일과 자주적 억제수단,” 󰡔북한󰡕, 2013년 10월호; “통일 대전략과 한국군의 역

할,” 합동참모대학 학술세미나 ｢한반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대비 전략｣

(2014.3.14) 발표문; “북핵억제를 위한 연합대비 태세 강화,” 2015년 2월 5일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공동주최 국방정책 발전 세미나발표

문; “북핵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 된다,” 한국경제

신문 2015년 1월 30일 시론; “사드(THAAD),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미래한국󰡕, 2015년 5월호; “북한 핵위협 증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15 한

국핵정책학회 특별세미나 “북핵 문제의 재조명과 한미원자력협력의 새지

평”(2015년 5월 7일) 발표문 등 참조. 국방부 및 합참내부에서는 “능동적 억제

전략하 3축체제 구축,”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보고｣, 2010.12.6. 국방선진화추

진위원회 최종보고서, pp.17-21 참조.

10)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이란 용어는 미소 냉전기간 동안 일방이 기습

적 선제공격을 통해 보복공격을 명령할 상대국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

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인균 박사가 기술하듯 북한의 도발 책임자 개개인

을 응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신인균, “선제타격의 조건과 방안,” ｢북한 

핵개발의 성격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2014년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

학원 박사논문 제4장 제3절 참조. 

11) 이에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능동적 억제전략’ 및 ‘한국형 3축 체제’ 건의

와 함께 동원예비군 개혁, 육군 특수부대 증강, 미사일사령부 증강, 해병사단 

신설, 전략잠수함 조기건조 등을 함께 건의했음. 이 내용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언급되어 있음.

12) 이 방향의 주장으로 가장 종합적으로 기술한 글은 김태우·박휘락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

국의 대응전략(연구책임자 정영태)｣, pp.201-256 참조.

13)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2014년 6월 스캐퍼로티 USFK사령

관); “사드배치 한국정부와 협의중”(2014년 10월 1일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 

“한미정부 사드 배치 공식협의 없었다”(2014년 10월 1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

관, 2015년 1월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드 배치 한미 지속적 협

의중”(2015년 2월 10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커비 대변인 발언 번복

(2015년 2월 11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사드 거론은 모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것. 유엔협약 위배 북한 억제 위해 모든 노력다해야” 

(2015년 5월 18일 존 케리 국무장관).

14) 2012년 1월 5일 발표된 DSG는 “날렵하고(agile) 탄력적이며(flexible) 모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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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상황에 대처하는 군사력”을 천명하고 있으며, “접근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작전(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이 가능

해야 하고 지구 공유지(global commons)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15) 미국과 뉴질랜드는 2012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군사관계 회복 위한 정기 고위급

대화”에 합의했으며, 2013년에는 콜맨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

관 회담으로 30년 만에 군사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증진, 합동훈련 등에 합의했

음.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2006 럼즈펠드-팜반트라 국방장관 간

의 하노이 회담을 통해 종전 31년 만에 전면 군사협력에 합의했음. 이어서 2014

년 3월.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의 베트남 방문, 2014년 10월 팜반민 베트남 외무

장관의 워싱턴 방문, 2015년 6월 1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하노이 방문 

등을 통해 40년간 지속되던 무기금수조치를 상당부분 해제하고 본격적 군사협

력에 합의했음.

16) 1987년 필리핀은 신헌법 채택으로 미군기지를 폐쇄했음. 1999년 방문군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으로 훈련·급유·정비 목적의 14일 체류만을 허

용함. 2014년 미-필리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통해 방문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사실상 미군 재주둔의 길을 열었음.

17) 2014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미로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대중(對中) 공동대응 

합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島嶼) 포함 육상 공격 예방 및 격퇴에 

자위대가 우선적 책임을 지고 탈환작전에 나서나, 미군이 지원 및 보완(support 

and supplement)을 수행한다”라고 명시했음. 이는 센카쿠에서 중일 간 무력충

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18) 2013년 현재 중국의 GDP는 한국의 7.3배이나 현재의 성장률을 대입할 때 10년 

후 1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19) 김희상, “박 대통령 방미,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삼아야,” 조선일보, 2015년 6월 

1일자.

20) “사드 한국 배치는 한중관계에 영향”(2014년 11월 16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안보에 부정적”(2015년 2월 4일 창완취안 국방장관 한

국방문시); “사드 한국 배치 반대”(2015년 3월 16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한국언론 상대); “사드배치는 한반도 인정 저해”(2015년 5월 30일 쑨젠궈 중국

군 부참모장 Shangri-La Dialogue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시) 등.

21) 예를 들어,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한중좌담회에서 

북경대 후아한 교수는 “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라고 발언함.

22) 2014.7.24 러 외무부: “THAAD 한국 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 확대 의미. 

동북아 지역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 군비경.

23)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콩, 미얀마



의 스트웨/짜욱퓨 등에 항구를 개발하거나 군사거점화를 시도하면서 인도양에

서 유럽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구축 중이며, 이들 지역들을 잇는 연결선이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 

24) 제5조: “조약국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며, 한 회원국이 무력공을 당했을 때에는 나머지 조양국들은 

무장병력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의

하여 즉각 활용함으로써 공격당한 국가를 지원한다.” 

25) 부시 행정부의 NPR은 동맹국에 대한 핵 및 화생공격시 미국이 핵보복을 강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음.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보복’ 표현을 삭제

하고 대신 쌍무 동맹관계, 미군의 전진배치, 미국의 안보 공약, 미사일 방어 등

을 주된 억제수단으로 강조하고 No First Use 정책을 천명했음. 당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NPR 발표 직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은 No 

First Use Policy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해준 사실을 근거로 핵우산의 약

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표현상의 핵우산 약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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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

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

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

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

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

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적인 성격

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

의 애국주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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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 관계의 진전:
함의와 전망

우 평 균
한양대학교 HK연구교수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 관계의 진전 양상

○ 2011년 8월, 러시아 극동지방 울란우데에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D. 

Medvedev)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러관

계가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함.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조

치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유착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음

○ 2014년 이후 양국의 주요 협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고

위급 교류를 살펴볼 수 있음 

- 2014.2.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러

- 3.8∼10,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 로그비노프(G. Logvinov) 외무

부 북핵 담당 특별대사 방북 

- 3.24∼28,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시카(A. Galushka) 방북, 북

한과 개성공단 진출 논의(3각 협력 사업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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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북한, 유엔총회가 채택한 크림 합병 규탄 결의에 반대 

- 3.28, 러시아,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

표 행사 

- 4.21,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북한의 대러 채무 108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협정 비준

- 4.22∼28, 러시아 에너지안전센터 대표단 및 사할린 주정부 대표단 

방북

- 4.28∼30, 트루트네프(Y.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 8.13∼17, 북한, 러시아 무기박람회에 대표단 파견

- 10.1∼10,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방러

- 11.14, 북한 농업부 부부장 하바롭스크 방문

- 11.18, 북한 최룡해 특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 

- 11.19, 북한군·러시아군 부총참모장 회동 

- 12.19, 러시아 2015년 5월 7일, 2차대전 승전 기념 70주년을 기념한 

푸틴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초청 발표

- 2015.2, 리용남 북한 무역상 방러, 상호 무역량 10억 달러 목표 제시 

- 4.13, 북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제4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참가 

- 4.24, 갈루시카 장관 방북,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

회 회담 개최, 러시아의 밀과 육류 수출에 합의하고 북 대륙붕 지역 

등에서 가스와 원유 탐사를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함 

- 4.30, 러시아, 김정은의 전승식 불참 발표, 불참 원인으로는 의전 문

제, 김정은의 다자 회동에 대한 부담감, 북한의 무기 구입 문제 및 경

제 지원 지속 여부 등 의제 불일치 등이 거론됨 

○ 경제협력과 관련한 교류 사항은 다음과 같음1)

- 2014.6.5, 북한 나진항에 러시아 보조 함대를 주둔시키는 방안 논의, 

또한 북한은 러시아 기업에 금광 채굴 및 광물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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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권 제안

- 7.18,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 개통

- 9.8, 북한, 러시아 기업인에 장기 복수비자 처음 발급

- 10.20, 북한, 러시아 루블화 무역 결제 시작

- 10.21, 러시아 극동개발부, 러시아가 250억 달러(26조 원)가 소요되

는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일명 ‘포베다’) 발표

- 11.14, 양국 간 농업협력 논의.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농지 임차 희망 

피력

- 12.3,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5만 톤 무상 지원 완료

- 2015.1, 북한, 송·배전 기술자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와 전력망 개선 

사업 추진 가능성 알려짐 

- 1월 말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약 50만 톤의 원유를 보낸 것으

로 알려짐, 더불어 차관 형태로 대북 식량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 당국 내 북러 경협 전담부서 및 북러 상공회의소도 창립된 것으

로 보임

○ 군사 교류 진척에 대해서는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으나, 아직 파악 가능

한 것은 거의 없음

- 2014년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와 2015년 1월 노광철 인민

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의 방러 등으로 미루어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

한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협정 초안에는 양국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 

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1월 30일, 발레리 게라시모프(V. Gerasimov) 러시아 총참모

장이 2015년 러시아 군사정책 방향을 공표한 내용 중에 북한, 베트남, 

쿠바, 브라질 등의 국가들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

시할 계획이 들어 있어 주목을 끎2)

-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트여준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까지 북한에 해준다면 북한의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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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

라 군사적으로도 관계를 강화해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미

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동북아로 돌리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3)

-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내 러시아 군 기지 확보일 것으로 여

겨지나, 이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만족할 만한 지원을 얻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북한은 2015년 3월 11일, 2015년을 ‘양국 친선의 해’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양국 국가기관, 지역 교류단 교류 및 접촉을 활

성화하는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대북 투자를 약속하고, 대북 원조를 실시하는 등 러시아의 지

원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양국 협력이 급격하게 촉진되는 양상은 

2013년 말 중국과 북한 김정은 지도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2013년 

말부터 뚜렷하게 나타남

2. 북·러관계 평가

가. 대외정책 측면

○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협 및 투자 제안을 하는 데 대한 

분석은 다차원에서 가능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

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서방 동맹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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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 북한이 포함됨

-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가 그 시기에 맞추어 나

진-선봉 특구를 비롯해 대북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그 대신 러시아의 영

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러시아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통해 한반도를 대미-대일용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도 가능. 즉, 북러관계는 미러관계의 하위 

레벨로 존재하는데, 과거에 미러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때 러시아는 북

한과 거리감을 유지. 지금처럼 미러관계가 적대적일 때는 냉전 초기 

한반도 정책으로 회귀하여 미국을 좌절시키려 함(Jackson, 2015)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북·러관계의 강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미

국의 대북 경제 봉쇄 효과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북러 밀착은 정보 및 군사협력 차원에서 ‘위험한 연합’

- 미국은 스노든 사건을 비롯해 러시아가 미국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잘못된 계산을 할 가능성 우려4)

- 러시아제 신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요구 및 러시아의 한반도 군

사적 진출 욕구를 감안하여 양국 간 군사적 접근에 대한 관심 제고 

나. 경제적 측면

○ 최근 북러관계 밀착 현상에 있어,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경협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경제성)를 기대하기 어려운 난점들을 갖고 있음

○ 무엇보다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무역 상품 등으

로 볼 때, 양국 간 호환성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문제

- 북한에 절실한 것은 자본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및 소비재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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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해결해주기 어려움 

- 러시아보다는 중국(혹은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에 유리한 조건을 갖

고 있으며, 이는 북-중 교역과 북-러 교역을 대비할 때 명확하게 드

러남(2013년, 북-중 65억 불, 북-러 1억 불)

○ 러시아 경제 자체의 문제 및 기업투자의 문제도 존재

- 러시아 경제가 유가 하락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

운데, 러시아의 대외 지원을 위한 경제적 여력 역시 차츰 고갈되고 

있는 상황임. 즉,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대외 투자를 하기 어려워짐

- 러시아의 대북 투자의 주체인 러시아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지속적

인 대북 사업 참여를 전망하기 어려움, 러시아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증 혹은 보조금 지급 시 실질 가동 가능5)

- 2014년 10월 공표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인 러시아 측 

사업자 ‘모스토비크’가 이미 파산 상태임 

○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이익이 아니

라 한국을 끌어들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6)

-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시장 장악에 대한 유럽의 우려 및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유럽시장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 

가능

- 한국으로의 가스관 부설 및 판매 시장 확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 부문별로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협을 통해 성과를 얻으려

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물물 교환 방식으로 양국 교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시도. 

북한이 구리나 주철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그 대신 러시아가 에너

지, 육류나 밀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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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함. 결제는 자국화폐로 함. 즉 자국화폐 교역 방식의 물물 교

환 방식의 바터무역은 미국의 달러패권에 대항하고자하는 시도 

- 러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줄곧 개성공단에 참여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러시아의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식품 생산 관련 사업을 개성

공단에서 할 수 있음을 밝힘7)

- 러시아의 개성공단 참여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와 연계된 문제라 러시아 정부가 줄곧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갖는 정책임

- 전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 러시아가 채굴권을 갖거나, 혹은 다른 광산에서 채굴한 알루미

늄 원료나 마그네슘 원광석을 수송해 연해주 지역에서 제련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 광물 자원 획득은 러시아에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문

제는 북한이 협력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비롯한 대가를 제대로 지

불할 지가 미지수 

다. 종합 평가

○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

의 대북 영향력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러시아

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 기존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 더해 인권 문제로 더욱 고립이 심화

되는 절박한 처지에서 우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러시아가 호

응하는 것은 북러 양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만, 이 같은 양국의 전략

적 제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러시아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북한의 개혁·

개방 없이 북한 지도부에게 체제 존속 및 핵·경제 병진론 강화를 위

한 경화 수익만을 안겨주려고 하는 경우, 러시아가 주도하는 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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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사업에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움8)

- 김일성의 행적을 흉내 내는데 치중하는 김정은의 통치방식이 대외관

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1960년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대 

중소 줄타기 외교를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이를 모방해 중국과 관계

가 소원해지자 러시아와 가까이하려 한다는 시각 역시 김정은으로서

는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음

- 앞서 북러 경협의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대외관계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

울 정도이기 때문에 60년대식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가 있음. 즉, 이 

같은 방식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비슷한 영향력을 구사할 경우

에만 의미가 있음

○ 남북러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나 무역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가스관 연결 사업의 경우 한국에 거점을 만들어서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항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의 

답보상태로 인해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의 항구의 정유공장 재건 

및 부두 현대화를 추진하여 수출 항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가 제

시됨

- 형식적으로 이 논리는 맞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복잡하며 진전이 

어려운 상황 

3. 북·러관계 전망

○ 김정은의 2015년 5월 방러가 취소되었지만, 2015년 중 양국 정상 간 회

담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

- 만수로프(A. Mansurov)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푸틴 간의 상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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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능성을 예상9)했는데, 김정은이 방러를 취소한 상태에서 푸틴의 

답방은 어렵게 되었지만 러시아 내 양국 정상 회담, 혹은 푸틴의 방

북을 추진할 여지는 있음 

- 만일 북한의 러시아제 무기 구매 문제가 결렬되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취소되었다면,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는 지연될 수 있음.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첨단무기(Su-35 등)에 대해 판매 불가 입장10)

- 2000∼01년, 양국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무기 구입 요청에 대해 러시

아가 거부했으며, 당시 러미관계는 좋았음. 이후 2011년까지 정상회

담 개최되지 않음

○ 양국은 당분간 대외관계에서 수세에 처한 쌍방의 약점에 대처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유엔 차원에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러시아 및 러시아 동

조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 러시아도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및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 외

교 정책, 더 나가서 러시아의 반 서구적인 정책의 정향성에 대해 북

한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은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및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유인

책 제공을 주장하는 러시아(및 중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춤 

○ 러시아는 남북러 3각 협력에 기반을 둔 북·러 경협의 큰 그림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대북 자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을 유

지할 것임

- 철도 연결, 가스관 부설 및 송전망 연결은 2000년 푸틴이 처음 집권

한 이후 변함없이 추구해 온 정책으로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

책과 궤를 같이 하는 한반도 진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주고, 각종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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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북한의 외화 부족을 감안하여 채굴권이나 현물 지급으로 

지불을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로서

는 사실상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해준 셈이 됨

- 더 이상 러시아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즉, 러시아로서도 한국의 자본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한국으로서도 대북 투자와 관련해 과거와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대북 경협에 뛰어들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서구의 대러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러관

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은 유럽도 힘들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러시

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푸틴체제의 존속에도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대북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적인 명분에서도 설득력

을 얻기 힘듦

- 북한은 2014～15년 원유, 식량, 전력 등 자국에 절실한 것들을 지원

해 준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북

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지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쌍방에게 부

담을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음

4. 정책 제언 

○ 북러관계 밀착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관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군사 협력의 진전 상황과 북한 내 러시아 해군 진출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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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 러시아의 동해 진출은 중국으로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음 

○ 북러 협력, 특히 경협의 세부적인 조치들에 대해 매달리기보다는 종합

적인 접근책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러시아의 개성공단 진출은 당면한 현안이 될 수 있음

-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벌목공 진출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 문제 등에 

있어 북한이 러시아의 경우를 들어 한국에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나 중

국 등으로의 전환을 거론할 수 있음

- 러시아의 대북 경협 및 진출 확대가 한국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변

화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 유념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 러시아 국내정치의 ‘애국주의’ 무드 지속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정책과 대북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11)

-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현 푸틴 지도부의 사고는 유사한데,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서구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반미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 고수하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북러 간 협력의 실익이 장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양국 협력관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렇다고 해서 러시아 국내정치의 주요 변수인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

의 정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및 대미 및 대서구 정책의 수단으로 구사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임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340

￭ 주석

 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2014 Russia Report: 

분야별 평가와 전망󰡕(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pp.206-208.

 2) “Россию никому не покорить,” Красная звезда, Jan. 30, 2015. 

 3) Van Jackson, “Putin and the Hermit Kingdom: Why Sanctions Bring 

Moscow and Pyongyang Closer Together,” Foreign Affairs, February 22, 

20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east-asia/2015-02-22/putin 

-nd-hermit-kingdom?cid=rss-rss_xml-putin_and_the_hermit_kingdom 

-00000(검색일: 2015.5.2). 

 4)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здают «зловещий союз» против США

—CNN,”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звезда, Feb. 13, 2015, http://tvzvezda. 

ru/news/vstrane_i_mire/content/201502131243-xp8t.htm(검색일: 2015.5.6).

 5) Андрей Ланьк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шаг на пути к созда

нию всемирного фронта против гегемонии? June 22, 2014, http:// 

inosmi.ru/world/20140624/ 221227545.html(검색일: 2015.5.8). 

 6) Всеволод Сазонов, “Почему Россия списа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ного

миллиардный долг?” June 25, 2014, http://www.echo.msk.ru/blog/ 

advokat_sazonov/1347000- echo/(검색일: 2015.5.8).

 7) “러시아, 개성공단에 참여할 준비 돼 있다,” 󰡔조선일보󰡕, 2015년 4월 24일.

 8) 정은숙, “ ‘김정은’—‘푸틴’의 접점: 전개, 동기,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5년  

3월호, p.7.

 9) “미전문가 ‘푸틴 대통령 8월 평양 방문할 듯’,” 󰡔뉴데일리󰡕, 2015년 1월 14일.

10) Джулиан Райал, Илья Коваль, “Россия и КНДР—товарищи по нес

частью?” Feb. 8, 2015, http://www.dw.de/россия-и-кндр-товарищи-

по-несчастью/a-18241250 (검색일: 2015.5.6). 

11) 우평균,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경남통

일교육센터 학술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해법 모색󰡕,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4년 11월 21일, pp.133-135.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342

● ●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2000년대 이후 세

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극심한 혼란상태 속에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경

제위기 이후 미국의 유럽안보에 대한 소극적 개입정책과 동유럽/CIS지역의 안보

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NATO와 EU의 내부분열 및 결속력 약화

에 의해 촉발됐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

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과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유럽안보

및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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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러 관계

온 대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1.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

○ 우크라이나 위기는 2013년 11월 21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반EU, 친러시아 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친서방 세력에 의해 유로마이단(Euromaidan) 시위사태

가 발발하면서 시작. 2014년 2월 14일, 위기수습에 실패하고 고립된 야

누코비치가 크레믈린의 도움으로 크림반도를 거쳐 모스크바로 도주함

에 따라 친EU세력이 정권을 장악.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크림

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단행. 이후 

2～3주의 짧은 시간 내에 치밀한 각본에 의거 이들 지역의 친러 슬라브

계 세력을 조직화하여 분리독립을 유발한 후 자국 영토로 합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분쟁을 넘어 유럽전체의 안보위기로 확산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2000년

대 이후 세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동

부 유럽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극심한 혼란상태 속에서 실행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유럽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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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극적 개입정책과 동유럽으로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

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NATO(북대서양 조

약기구, 나토)와 EU의 내부분열 및 결속력 약화와도 관련됨

- 오랜 기간 동안 유럽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미국은 중국 등 아

시아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채택, 국가안보

전략에서의 최우선 순위 부여. 나토와 EU는 지난 20년간 계속된 동

유럽 확대정책으로 역내 국가들의 안보환경 개선과 체제전환에 핵심

적인 역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 증가에 따른 기구 내 결속

과 정체성의 약화는 유럽 및 역외지역에서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려

는 시도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 특히 2009년 이후 유로존 금융위기

의 확산으로 인해 안보영역에서의 이들 기구들의 역할강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 고착화

- 2008년, 그루지야 사태 이후 본격화된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

의 도입과 나토/EU의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인접 국가들과의 파트너

십 강화 및 회원국 확대 움직임은 러시아의 강한 반발 초래. 크림자

치공화국과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러시아계 슬라브족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전략적 요충 지역들에 친러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촉발. 심각한 부패와 정책 실패로 국내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야누코비치 정권을 비호하고 친위세력화하여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을 저지시키고 동유럽/발칸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지배권

을 공고화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과 경제적 이권을 

극대화하여 미국의 안보 제공 축소 움직임과 유럽경제위기로 어려움

과 혼란에 처한 EU와 나토에 대한 전략적 역공세 의도

-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은 또한 특권층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와 

소득격차 확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산업부문들의 총체적 약화/붕

괴 추세 속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 정부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

적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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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2013년 11월 21일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책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유로마이단 혁명이 2014년 2월 21

일 야누코비치의 모스크바로의 도주로 귀결되고, 친EU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실행

- 2월 27일 러시아군은 은밀하게 군사작전을 개시, 이후 3월 1일 러시

아 의회가 정식으로 무력개입 승인, 3월 2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

스토폴 특별시에 대한 무력점령 마무리. 이들 지역은 3월 11일에 우

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크림공화국 수립. 3월 16일 자체적

인 주민투표를 실시, 95%(자체발표)의 찬성으로 러시아로의 합병 결

정. 3월 18일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조약에 서명했고, 3월 20일 러시

아 상하원이 이를 비준, 3월 21일 푸틴에 의한 최종 승인 서명으로 

합병을 최종 완료. 곧바로 러시아군의 직접적 개입하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중심으로 친러 분리주의 세력들이 우

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반군활동 본격화

- 2014년 2월 말 이후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미국과 나토/EU의 극히 제한된 대응능력에 대한 평

가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 이러한 판단은 2008년 8월 그루지야의 남

오세티야 침공 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보였던 극히 소극적이고 유

화적인 대응 사례.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 이후 서방국

가들의 강한 분쟁 회피적인 경향과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회귀

정책, 안보 이슈들에 대한 나토/EU 국가들의 분열과 의지 및 능력 

결여 등과 관련성을 갖고 있음

- 2009년 이후 본격화된 유로존 위기로 회원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유

럽회의주의적 경향이 증대하는 가운데 각국 내 좌파 및 극우세력의 

부상, EU/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대와 역외 안보 역할 증대에 

대한 일반대중의 부정적 태도와 무관심 등으로 인근지역 분쟁발생 

시 유럽 국가들의 개입 의지와 능력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평가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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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유럽의 대응

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 EU는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의 분리독립 선언 이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합병과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에서의 친러 반군세력의 군사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제재에 

착수. EU는 미국과 더불어 크림반도 합병에 공조했거나 관여한 개인과 

기업, 조직에 집중하여 1차 제재 발동,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한 군사적 방안은 철저히 배제함

- EU의 1차 제재는 자산동결(Tier 1 제재) 및 비자금지(Tier 2 제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세력

과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 그리고 합병의 

공조자들(기관, 기업, 정치단체, 개인 등)과의 사업금지를 담고 있음. 

132명의 개인과 28개 단체/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 12월 20일

까지 크림반도에 대한 투자금지(금융, 기타 서비스) 및 유럽 크루즈

선의 크림반도 항구 방문 금지를 포함. EU와 미국과 제재에 대한 공

조를 진행했지만, 미국의 제재대상 명단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 포

함. 이들 1차 제재는 2014년 3월 17일 6개월 시효로 발효, 이후 동년 

9월에 6개월 제재기간 1회 연장, 그리고 2015년 1월에 6개월 추가 연

장(2015년 9월까지) 결정

-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4년 3월 13일 의회에서 군사방안 배제입장

을 표명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군과 반군 민병대의 계속

적 영토 확장에도 일관되게 군사지원 방안을 반대. 그러나 EU의 1차 

제재는 ‘솜방망이 제재’라 비판될 정도로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그나

마도 회원국 간의 심각한 의견 대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큰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의 이탈조짐 확산

- 1차 경제제재를 결정하면서 반 롬파위 유럽이사회 의장은 “제재는 

보복이 아닌 목적 달성—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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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하고 피해국의 주권회복—을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규정. 

EU는 1) 반대의사의 정치적 신호 전달; 2) 추가행동의 억제; 3) 행동

의 변화 강요 등 제재의 구체적 목표 3가지를 제시. 그러나 이후 1차 

제재의 효과는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 4월 이후 동우크라이나에

서의 분쟁이 계속 확대, 러시아와 반군은 영토의 추가적 확보를 위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 결국 7월 17일 이들 반군에 의해 말레이시

아항공의 MH-17이 격추되어, 300명 가량의 사망자 발생, EU는 2차 

제재를 결정, 본격적인 대러시아 경제제재정책을 실행

○ MH-17 격추 이후 EU는 7월 31일 러시아 정부에 4분야에서의 제재 실

행(Tier 3 제재): 1) 러시아 국영은행에 대한 대출 금지; 2) 무기금수; 

3) 북극/심해/셰일 에너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석유기술/장비/서

비스 수출금지; 4)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용 기술/장비 수출 금지.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8월 6일 서방국가의 농산물 다수(과일, 

채소, 꽃, 생선, 육류, 치즈 등)에 금수 조치 실행. 와인, 주류, 건파스타, 

유아식품 등은 제외

- 대러 경제제재의 단기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 2014년 3월과 7월 1, 2차 제재 이후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

스크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감행. 7월 17일 MH-17 피격 이후 러시아

는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5년 1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최소 5,300명 사망, 12,000명 부상,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 그러나 2014년을 통하여 루블화의 폭락과 원유가의 대

폭 하락. 그리고 러시아 경제와 재정상태의 급격한 악화 상황 속에서 

EU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대해 매우 큰 파급효과를 내고 푸틴의 행

동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

○ EU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EU와 

러시아 간 상호 경제제재는 매우 복잡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데 EU보다

는 러시아의 경제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러시아의 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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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EU에 비해 매우 왜소(2013년 2.1억 달러—이탈리아 정도 규모)하며, 

수출품의 절반 이상(에너지 포함)을 EU시장에 의존하는 상황. 지난 2∼

3년 동안 글로벌 석유가격 하락과 루블화 폭락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EU의 경제제재로 대타격을 받고 있음. 반면 러시아의 

경제제재는 EU에 매우 제한된 영향만을 미치고 있으며, 에너지의 무기화

도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적 물량공급과 러시아의 재정난으로 쉽지 않은 상

황임. 특히 미국에 의한 셰일혁명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에너지 수요의 감

소추세는 러시아의 운신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분야에서 전체 원유/가스 수입량의 1/3, 그리고 상당수 국가

들(8개국)은 가스 또는 핵발전소 연료의 수입을 전량 러시아에 의존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그루지야 사태 이후 추구해온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기술적 혁신 등으로 탈러시아 에너지정

책이 차츰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09년 가스공급 중단 시 

EU는 러시아 가스에 40%를 의존했고 18개국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

지만 현재는 30% 정도만 의존하고 있으며 8개국과 3개의 예비회원

국(발칸)만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EU의 대러 가스 의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러시아 가스 

판로는 EU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2013년 가스프롬 판매액의 58%)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공급삭감, 혹은 위협 이상의 무기화는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EU는 LNG 등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이외,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역내 국가 간 가스 및 에너지 연결망 사업 등으

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

○ EU의 1, 2차 경제제재는 푸틴 정권에 극히 제한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

져왔음. 그러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정부재정상황

의 악화 등 단기적인 손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및 국

가능력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

- 크림반도의 합병 후 푸틴의 지지율은 86%까지 상승. 강한 지도자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함께, 제재로 인한 내핍, 고통, 불편을 감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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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위기. 식품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 표출 억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맞물려 강한 애국주의와 사회적 결속 

강화 추세. 푸틴은 2014년 12월 4일 서구의 제재는 러시아의 발전능

력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러시아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빠른 개혁

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해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강경파의 입장 대두. 이들은 EU와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의 제재를 충분히 극

복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EU의 경제제재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추세 속에서 루블화의 폭락과 

정부 재정상황의 악화를 크게 촉진. 예를 들면, 2015년 예산은 배럴

당 100달러 기준에 맞춰 편성, 유가가 50∼55달러로 하락함에 따라 

재정상황 크게 악화. 정부예산의 절반 정도는 화석연료 수출에서 확

보되어왔으며, 푸틴은 이에 힘입어 국방예산을 자신이 취임했던 

2000년대 보다 4배 증대된 810억 불(GDP의 4.2%)로 계속 증대. 그

러나 재정 악화로 인한 타 분야 삭감 압력 증대로 전반적인 국가 산

업경쟁력의 급격한 저하 불가피. 권력층의 부패와 에너지 이외 산업

부분의 와해 현상, 채무상환 비용의 증대, 해외 투자의 중지, 자본이

탈의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의 신용등급과 정부채

권의 신용도가 정크 수준으로 하락

○ 서시베리아 유전의 노후화와 생산 감소 추세 속에서 유럽 석유 기업들

의 투자 및 협력 중단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에 심각한 도전 

제기. 러시아 내 90% 정도의 석유가 1988년 이전 개발된 유전에서 생

산되고 있음. 생산량 유지 위해 매년 3∼4개 정도의 유전 개발이 필요한 

상황. EU의 경제재제(특히 Tier 3)는 북극, 심해, 셰일 에너지 개발에 

커다란 차질과 러시아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 엑손 모빌은 북극해 유전

탐사를 위한 10개의 합작투자를 보류. 프랑스 토탈사도 서시베리아 셰

일 에너지 탐사를 위한 합작 중단. 세계 최대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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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 동시베리아 셰일 개발도 타격 불가피

- 러시아의 강경파는 서구의 기술과 참여 없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설정, 관련 기계·설비 생산을 위한 국가 R&D 기업의 설립. 

그러나 최근 심각한 재정난으로 투자재원의 마련에 큰 난관 봉착(미

국 정도의 셰일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1,000억 불 정도의 투자 필요)

- 러시아는 유럽시장(특히 동유럽, 발칸)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우크라이나 우회 가스관 사업(‘South Stream’: 흑해-불가리아-

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에 집중. 그러나 EU의 반발과 ‘남부

회랑’ 구상(Southern Corrido Initiative)에 밀려 추진이 어려움. 푸

틴은 결국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2014년 12월에 앙카라에서 흑해-

터키 라인을 대신 건설하겠다고 발표

나. 민스크 평화 프로세스

○ 2014년 9월 5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주재하에 벨라루스의 민

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 루한스크 대표 간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민스크 평화협정(Minsk I) 체결(협

정의 내용과 문안의 준비는 2014년 6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 대표로 구성된 3자 접촉그룹이 진행). 2주 후(9월 19일) 중화기

의 안전거리로의 철수와 공세적 작전 중지, OSCE의 감시활동 개시 등 

5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후속 협약서가 추가로 체결. 그러나 이들 

협정은 분쟁종료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과 

개입, 그리고 비호하에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군사활동이 계속 증대

-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국제공항을 둘러싼 2차 전

투 개시(9월 28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된 후 러시아의 대규모 병

력과 무기 투입에 힘입어 2015년 1월 21일 도네츠크 반군에 의해 공

항 점령, 러시아군은 그 후 이 지역에 러시아의 방공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을 새로이 배치하고 반군과 함께 돈바스 지역에서의 영토 확

장을 위한 작전 지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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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12일, 민스크에서 2차 평화협정(Minsk II) 체결. 메르켈, 올

랑드, 푸틴, 포로센코 간 15시간의 마라톤 협상, 지난 9개월간의 돈바스 

지역에서의 충돌 종식 합의. 접촉그룹(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 도네

츠크-루한스크 분리주의 세력) 대표들에 의해 서명. 민스크 II는 2014년 

9월 5일, 19일의 민스크 I을 수정한 13개 조항을 담고 있음

- 민스크 II의 주요 내용은 협정 체결 이후 14일 내에 교전을 중지하

고 상대방 사정권 밖(140km)으로 포병, 로켓무기 등 중화기(구경 

100mm 이상)의 철수. OSCE의 감시(250명의 비무장 감시인력과 

1대의 무인정찰기가 20,000km2)하에 모든 외국군의 철수 실행. 2015

년 말까지 지방선거와 포괄적 정치적 타결 이후 우크라이나가 우-러 

국경 확보. 도네츠크, 루한스크 내 지방선거 조항: 두 지역의 분권화

를 명문화한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지방 검

사/판사의 독자적 임명 및 민병대 설립/운영. 그와 더불어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특수한 지위에 관한 부록을 채택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

한 사건들에 대한 사면권 부여를 명시. 이 조항은 MH-17 사건의 면

책을 시사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발 

야기. 크림반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EU-우크라이

나 간 DCFTA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해소방안 포함(DCFTA 실행

의 연기 언급)

- 지난 몇 달간의 민스크 I의 붕괴 과정이 예시하듯 교전 당사자들간의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과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스크 II의 이행에 커다란 의구심 존재. 메르켈 총리는 협정 체결 후 

‘희망의 희미한 빛’이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 사용. 서명의 당사자

인 포로센코 대통령 또한 2015년 초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개입과 지

원으로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키에프에 만연한 

강한 반러 민족주의와 지도부의 부패,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문제점과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협정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 직면. 그러나 민

스크 II 체결 당일(2.12) IMF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4년간 400억 불 

지원 패키지 발표(175억 불은 1년 내 지원, 부패 해결 등 개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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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로 협정 준수를 위한 내부적 조건 확보

○ 러시아는 위기 확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평화제안

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1년간 크림반도와 돈바스에서 쟁취한 기득권을 

인정받고 유럽-미국 간, 유럽 국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접근전략 구사

- 이에 대한 EU의 입장과 대응방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 그리스(친러); 

리투아니아(민스크 II가 온건하고 부족하다고 비판); 메르켈(온건/실

용적 해결방안 선호, 제재+외교적 해결 일관되게 주장), 유럽집행위

원회(DCFTA에 충실, 그러나 민스크 II 이후 일시적 보류 결정), 폴

란드(매우 조심스러운 저자세 입장), 영국(나토의 중부 유럽 협력관

계 강화 지지, 그러나 의견피력 자제).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등 적극적 개입정책을 지지하는 유럽 국가는 거의 전무함. 

미국 공화당 일부(메케인 상원의원 등) 및 오바마의 일부 측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사적으로 군사지원 필요성 주장. 상당수 국가들은 

군사지원은 분쟁의 확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

서 메르켈이 제시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해결을 결합한 방안을 지지. 

메르켈과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민스크 II 위반 시 추가제재 가

능성 언급.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최대한 빨리 러

시아와의 일상적인 거래 회복 희망. 프랑스는 독일의 실용주의 입장

과 그리스/이탈리아의 유화적인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

여왔는데, 그것은 최신예 ‘미스트랄’ 상륙함의 대러 판매와 러시아 에

너지개발 참여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3. 유럽-미국 안보관계의 변화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정책(또는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채택한 이래 미국의 글로벌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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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편되어 왔고, 그에 따라 유럽안보정책 또한 점차적으로 본격적

인 조정 국면에 돌입, 미국의 유럽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동부 유럽

으로의 계속적인 나토 확대와 인접국들과의 파트너 관계 발전, 최소 병

력과 장비의 순환배치 등을 통하여 유럽과 인근지역의 안보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려는 의도에 기반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경제 및 재정상황 속에서 제

한된 예산과 외교안보정책 자산을 아-태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오바

마 행정부는 나토의 확장과 변환, 유럽 내 전역미사일방어망 구축, 나

토 국가들의 방위 분야 혁신 및 역량 강화 및 유럽 및 국제안보에서

의 역할 증대를 추구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성과를 산출

- 2012년, 미 국방성은 4개년 방위검토보고서에서 유럽 내 미국의 군사

태세는 새로이 전개되는 전략환경에 대응해야 하며, 그를 위해 “혁신

적이고 저비용이며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천명. 2011년 이라크 전쟁 종전 및 2014년 말로 예정된 아프간

으로부터의 철수로 생길 여분의 안보자산을 아-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유럽지역 분쟁에서의 직접적 개입과 군사지원은 가급

적 회피할 것임을 시사

- 2014년 9월 5일, 웨일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향후 

10년간 유럽 측 회원국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편성하고 그중 

20%를 무기 구입과 R&D에 투자하고, 비상행동계획(Readiness 

Action Plan)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선언 채택을 주도. 그

러나 유로존 위기의 지속상황 속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들의 국방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위하여 EU-나토 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EU

의 틀 속에서 회원국 방위 분야의 투자증대 및 혁신추진, 유럽방위

산업통합, 그리고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으나 목표와 현실 간 큰 갭으로 ‘CSDP 피로증후군

(CSDP Fatigue)’ 및 좌절감 확산

- 미국-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안보인식, 우선순위,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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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토의 유럽 측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상황과 안보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은 다양한 지역/국가와 각자의 여

건에 부합하는 각기 다른 다수의 안보협력관계를 구축(예, 발틱 국가, 

남동유럽 국가, 아프리카 및 중동 연안 국가, 북극 연안 국가 등)

○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유럽 안보정책의 방향은 차츰 1) 부담 경

감과 유럽 국가들의 책임 증대; 2) 유럽 대륙 내 병력의 주둔에서 파

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중시전략; 3) 유럽의 중심부에서 북부, 동남부, 

남부,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유럽의 주변부로의 관심지역 

이동; 그리고 4)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또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군

사지원보다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간접적

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의 직접적 개입을 

억제하는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국

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유럽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

적인 압박을 지속. 러시아의 영토 확장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세가 

확대되자 미국은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

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교육, 병력순환배치 등을 통해 간접적

인 방식으로 개입 증대. 동년 6월에 이들 지역 안보강화를 위해 1억 불

의 유럽안정기금(European Reassurance Fund) 설립 추진

- 미국의 간접적 개입전략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유럽안보와 관련하여 

심각한 분열과 매우 소극적이고 때때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위기인식을 증폭하여 대러 경제제재에서의 결속을 유

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1월 민스크 1차 협정이 완전히 붕괴된 후 푸틴의 공세

적인 외교 및 군사공세에 의해 위기가 증폭하자 독일을 중심으로 대

러 제재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메르켈-올랑드의 주도로 2015년 2월 

12일 민스크에서의 2차 평화협정(Minsk II) 체결에 전력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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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09∼2013년 셰일가스 생산 확대 및 2014년 이후 셰일유 생산 

증대로 중동-러시아 중심의 세계 에너지 질서를 미국-중동-러시아의 

삼각구도로 전환하는 데 성공,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조 유지를 통해 

공급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러시아 및 이란을 비롯한 반서방 성향 산유

국들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이 크게 위축

- 미국은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시장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해 LNG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교제를 철폐했고(2014년 4월 에너지수출자유

화법), 폴란드-우크라이나와 셰일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유럽의 에너지수입 다변화, 러시아의 ‘서던 스트림’을 견제하기 위한 

‘남부회랑’ 구상의 추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이란/이라크-

시리아-유럽), 북극/심해/셰일 분야 대러 금수조치에 더하여 미국의 

셰일에너지 혁명을 통한 저유가 전략은 러시아의 경제와 재정에 심

각한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및 군사태세 유

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

○ 러시아는 저유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란 등 산유국과의 공조 강화, 이라

크 쿠르드 지역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 노력, 인도 등 신흥개발국과

의 관계 강화,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증진, 동아시아 에너지시장의 확보 

등 미국과 EU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

색. 또한 유럽-미국 간 입장 차이와 나토와 EU 내에서의 이견, 그리고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집중으로 파고드는 한편 동우크라이

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 취약 지역들에 대한 위협적인 정책을 통하여 EU 

내 결속을 허물어뜨리고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책을 구사

- 미국의 간접적 개입전략과 예상치 않은 EU의 결속 유지로 대내외적

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이 주도한 민스크 

2차 평화협정에 참여. 우크라이나에서의 현상유지를 인정받으면서 

경제제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다양한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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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및 동아시아 안보에의 함의

○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속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러시아와의 

직접적 충돌을 가급적 회피하여 나토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그

리고 최소 병력과 예산으로 유럽 변방지역 국가(군)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안보를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듯. 나토 및 EU의 핵심 국

가들로 하여금 국방비 증액과 국방개혁 프로그램 착수를 요구하고, 유

럽과 인근지역 안보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 그와 동시에 2017년부터 예상되는 미국산 석유수출 등 에너지 분

야에서의 공조를 통해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동부 및 

남동부 유럽, CIS 및 중앙아시아,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중동 등 인근 

지역의 분쟁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 유럽 및 인근지역

의 안보 거버넌스의 강화와 더불어, 아프간 전쟁에서 보였듯 아-태 지

역을 포함한 전지구적 안보이슈들에 대한 공조강화 방안 및 글로벌 안

보레짐 형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유럽 국가들은 나토에의 참여증대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강화를 통해 유럽 및 역외 지역에서의 안보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필

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들이 경제 

및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과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방위 분야 통합의 추진

은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2014년 9월, 

NATO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회원국들의 GDP 2%의 방위비 지출 가이

드라인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준수하지 못할 듯. 방위

예산의 만성적 부족은 결국 EU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3∼5개의 핵심 국가들의 방위기술 R&D와 방위산업의 

축소로 귀결될 것임

- 이러한 방위산업 및 방위조달 분야에서의 협력과 통합의 촉진을 위

한 주요국 정상들의 합의와 결단을 요구할 것이며, CSDP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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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P-국제개발 분야 등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

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15년 6월에 개최될 유럽이사회와 9월로 예

정된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심각한 논의

와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유럽 국가들은 먼저 일부 무

기체계개발/생산 및 방위기술 R&D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협력과 통

합을 도입하고 다른 분야로 차츰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이 추진해온 아-태 지

역에서의 나토의 안보 역할 수행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아직 

매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EU는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과 

남지중해 지역 16개의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럽근린정책

(ENP)을 강화하여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EU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추진할 것임. 북극해 개발, 유럽-미국 협력, 셰일에너지 개발, 카스피

아해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공급로 확보, 친환경 에너지 저감기술

의 개발 등으로 에너지 분야의 탈러시아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 EU-

나토 협력, 미국과의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군사협력, 그리고 주변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파트너십 강화로 유럽 및 주변지역 안보

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임

○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반군세력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여 민스크 II 평화협정의 붕괴를 예방하는 한편, 다양한 강온 양면전

략을 통해 크림반도와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유럽과

의 경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임. EU의 경

제제재가 러시아의 태도에 즉각적인 변화를 촉발한 것은 아니지만, 저

유가, 루블화 폭락, 심각한 내부 경제/재정상태 속에서 유럽과의 계속적

인 대립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일부 취약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묵시적/

명시적 공세와 더불어 동북아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

해 중장기적인 활로를 개척할 것임. 중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 및 미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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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EU 간 공조강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중국-러시아 관계에 

존재하는 역사적·지정학적 갈등요인들은 양자간 글로벌 동맹관계 발전

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촉발된 유럽안보질서의 변화는 아-태 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 매우 제한적이지만 상당히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됨. 위기가 안정화되고 러시아의 공격적 태세가 억제되면서 미

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

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의 종료로 생긴 여분의 외교안보정책 자산의 

아-태 지역으로의 이전 재배치,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및 군사장비의 

호환성 강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구축 등으로 미국의 안

전보장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또한 셰

일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제

고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출범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패권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등 포괄적인 전략

적 방안들을 추진할 것임

○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심화와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의 동아시아/태평

양 중시정책은 한국에게 일부 상당한 경제적, 안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차츰 남한과 북한 모두가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영향

력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패권적 위상을 

추구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질서 전반에 커다란 먹구름

을 드리우게 할 것임. 이러한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기를 예방하고 동

북아 질서 재편과 통일 과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외교안

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적 구상과 정책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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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임명

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

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 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

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

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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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이 홍 섭
국방대학교 교수

1.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러-미 갈등

○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

됨. 이러한 대결 양상은 양국 간 ‘원칙’의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러시아는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주권(full sovereignty)을 방어한다는 맥

락에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던 현재의 국

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충돌함1)

- 현재 양국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상호존중이 결여된 상황

가. 시리아 사태

○ 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의 재스민 혁명기간(2010∼2011) 중인 2011년 3

월의 시위로 촉발되었는데, 서방 측은 시리아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무

력 강경진압을 규탄하며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러시아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

○ 러시아는 오바마 정부의 시리아 반군 무기 지원안 승인에 대하여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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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2)

○ 미국은 2013년 여름, 화학무기에 의한 시리아 민간인 대량학살의 주범

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하고 시리아에 대한 공습선언

○ 미국의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시리아는 러시아가 제시한 화학무기 포기 

제안을 수용함

○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은 사태 해결방식에 있어서 각각 

자결 및 개입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

제질서의 유지 방식에 대하여 이견을 노출

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

○ 러시아, 미국 정부의 통화감찰 기록과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전 CIA 

직원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2013.8)

○ 미국의 범인 인도 요청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는 오바마-푸틴 양국 지도

자 개인 수준의 적대감으로 진화

○ 이는 양국 간 정상회담 및 방문 취소로 이어짐

- G20 정상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러 정상회담 취소(2013.8)

- 오바마 미 대통령, 소치 동계올림픽 개회식 불참(2014.2)

○ 2014년 8월, 러시아는 스노든의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해 줌

다. 우크라이나 사태

○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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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확장을 허용하는 것이며, 흑해지역에 대한 지배권 축소, 에너지자

원 패권경쟁에서 국익의 침해로 인식3)

○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정치·군사 중립화’ 방안을 우크

라이나 정부가 거절한 것은 향후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려

는 의도로 해석하고 강한 거부감 표명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범세계적 경쟁의 

심화”, “가치관 및 발전모델의 경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

라. 국제유가 폭락

○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 50% 하락

○ 러시아는 서방에 적대적 국가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로 해석

○ 정부예산의 반 이상을 에너지자원 수출과 관련된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

아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음

2. 양국 갈등의 배경

가. 푸틴의 대서방 화해시도 좌절과 소외감 

○ 9.11 전후, 크렘린은 나토 가입 및 EU로의 통합을 포함해 미국과의 연

합 내지 동맹을 고려할 정도로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이러한 시

도는 실패했다고 판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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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0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알카에다 및 탈레반 제거작전을 

수행하는데도 지원

- 러시아는 미국의 ABM 조약탈퇴(2001) 및 이라크 침공(2003), 나토

의 발틱국가로의 확대, 미군의 중앙아시아 및 조지아 주둔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 노출

- 푸틴에게 정치적으로 도전한 호도르콥스키 회장이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 Yukos를 미국 기업에게 매각을 시도한 데 대한 대처로 ‘국가자

본주의(state capitalism)’를 강화함 

○ 푸틴, 나토 회원국 확대에 거듭 경고

- 2007년 2월, 뮌헨 안보컨퍼런스에서 푸틴은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 

국제질서를 비난하고5)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

- 푸틴은 2008년 4월에는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나토가 우크라이

나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경우 국가 분열과 국내 소요가 벌어질 것

이라고 경고.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신제국주의적 야망

의 징후로 간주

-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가입은 일단 중

단되었으나 양국은 언젠가 나토에 가입될 것으로 약속을 받음

나. 대리자 메드베데프(2008∼2012)의 유화적 외교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푸틴은 서방세계에 자유주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메드베데프를 통

해 미국 및 서방과 무엇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

- 오바마의 리셋(reset)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미국과는 전략

무기감축 협상, NATO와는 공동 미사일방어체제를 논의함 

-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이 반군 거점도시인 벵가지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자 최초 러시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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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이후 투표에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서방의 요구를 수용(2011.8) 

- 주요 서방경제와의 현대화 공조 등을 추진함 

○ 푸틴은 상기의 대서방 유화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부

분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

- 긍정적인 면: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New START) 체결, 2012년 

WTO 가입

- 부정적인 면: 공동 미사일방어체제 합의 실패, 유럽 MD배치 추진, 

NATO의 확대, 서방이 요청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동

의가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 이용됨

○ 푸틴은 ‘편을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유럽안보조약을 제안(2008년 

6월)했지만 서방이 묵살했다고 인식

- 오히려 2개월 후인 8월, 친미주의자 샤카쉬빌리 대통령이 이끄는 조

지아가 남오세티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 평화유지군 

수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사주(딕 체니 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러시아는 인식 

- 러시아가 NATO와의 공동 미사일방어체제—실질적 군사동맹 성격— 

구축을 제안하였지만 서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푸틴은 서방이 탈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를 잠재적 적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리비아에서 러시아가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방

의 독단적 무력사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러시아는 깊은 배

신감과 자괴감을 느낌. 이것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서방의 무력사용

에 러시아가 완강하게 거부한 배경임

○ 자유주의자로 서방에 알려져 있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웠음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태도가 냉담하자 푸틴은 크렘린 

지도자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기본 시각이 부정적

이라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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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 국내정세에 대한 외부 개입에 반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국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메드베데프를 러시

아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 표명

- 서방의 지도자들은 메드베데프를 푸틴보다 더 세련된 지도자로 평가

- 2011년 여름,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방문한 메드베데프를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언급함

- 2011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는 푸틴이라고 발

표하자 서방 언론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음

- 이와 같은 사례를 두고 푸틴은 외국인들이 감히 러시아 지도자를 선

발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인식

○ 푸틴 3.0 출범(2012.5) 전후 대미 강경입장

- 러시아는 2011년 12월 총선 전후에 벌어진 시위의 배경으로 미국을 

지목

- 미국이 스탠포드대학 교수 출신으로 러시아의 민주화 지연을 지적한 

바 있는 마이클 맥폴 교수를 주러 대사(2011.12∼2013.2)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쾌감 표명 

- 맥폴 대사가 부임 직후 반정부 시민단체 간부들과 만난 데 대하여 크

렘린은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를 색깔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이 깊어짐

- 서방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 폭락 및 외국인 투자 축소로 경제위기 봉착

-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

적 상황 악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6)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립화’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거절하자 러시아

는 이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로 판단

-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對 러시아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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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푸틴, 자신을 러시아 가치의 파수꾼으로 인식 

○ 총리 재임기간(2008∼12) 동안 푸틴은 일종의 ‘러시아敎’ 전도사로 

변신 

- 자신의 공적 연설에 신(神)을 언급하고, 신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

행하는 모습을 보임

- 러시아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7) 정신적 주권의 필요성 강조

- 러시아의 독립과 주권을 최고 국가가치로 격상시킴

○ 푸틴은 스스로를 유럽 전통적 가치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러시아

적 가치관을 강조8)

- 푸틴은 2012년 대선 선거공약으로 ‘러시아의 가치’ 강조9)

- 푸틴은 서유럽 국가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다른 세계에 강요하고 있

다고 비판하면서, 예컨대 2012년 러시아의 밴드그룹 ‘푸시 라이엇’이 

모스크바의 신성한 구세주 그리스도성당에서 반(反)푸틴 기습공연을 

벌인 데 대하여 유럽 국가들이 지지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표명

- 유럽 국가들이 소치올림픽 때 동성애자를 지지한 것도 잘못된 것이

라며 극우보수정당(프랑스의 National Front, 영국의 Independence 

Party, 헝가리의 Jobbik 등)과의 국제 협력을 도모 

마. 국제유가 폭락과 러시아 경제 위기

○ 국제유가 폭락의 배경으로 미국의 음모론을 제기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경제위기 봉착

바. 국민지지를 위한 푸틴 정권의 연출

○ 2011년 9월, 푸틴의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나타난 러시아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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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미국 및 유럽의 위협을 애국주

의 조장의 매개로 이용

○ 국내 소요 사태의 배후를 미국 및 서방으로 지목

3. 러-미 갈등 심화 요인으로서의 국제유가 폭락

가. 국제유가 폭락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경제적 이유

-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로 하루 평균 170만 배럴(1.8%) 초과

공급10)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

아의 에너지산업 주도권 싸움

∙각국의 한계생산비용(marginal cost)미국($50∼75), 러시아($15∼

25), 사우디아라비아($10∼17)11)

∙국가재정 균형을 위한 유가(2014년 기준)이란($130.5), 베네수엘

라($161), 러시아($105), 사우디아라비아($97.5), UAE($79.3), 카

타르와 쿠웨이트($50대) 

○ 전략적 이유

- 소위 음모론으로서 저유가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를 부추겨 2014년 10월,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감산을 하지 않

기로 결정함으로써 유가 폭락을 유발하여 일부 국가들, 즉 이란, 러

시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불편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

- 푸틴, “최근 유가 하락은 정치적 요인이 배경이다. 미국과 사우디아

라비아 두 나라가 공모했을 수 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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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유가 하락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및 그 우방국

들과 계속 충돌하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음모라고 주장

나. 저유가의 배경

○ 미국은 수압 파쇄법이라는 채굴 기법 상용화에 성공해 셰일층에 섞여있

는 막대한 가스 및 원유를 생산하여 2008년 하루에 500만 배럴이던 원

유생산량을 2014년 말 910만 배럴로 늘림

○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단가는 평균 $60,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단

가는 평균 $20∼30.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40 이하로 떨어져도 생

산량을 줄일 뜻이 없음을 밝힘

- 일일 원유생산량(2014년): 러시아(1,06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950만 배럴), 미국(910만 배럴)

다. 유가 폭락이 국제사회 및 러시아에 미친 영향

○ 일부 에너지기업, 신규 유전개발 예산삭감 및 경비절감 돌입

- 미국 3위 원유업체인 코노코 필립스(ConocoPhilips), 설비투자 20% 

삭감

- 200여 개 미국 중소형 원유업체, 파산위험 당면

- 일부 미국 셰일가스 개발업체 도산

-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업체 적자 발생함에 따라 감축 돌입

- 경기침체로 일부 국가 경제위기 봉착

○ 러시아, 경제위기 봉착

- 루블화 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 가속화

- S&P, 러시아를 ‘투자부적격’ 국가로 강등(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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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미 갈등에 대한 푸틴의 대응: “반(反)서방주의, 완전한 주권”

가. 국내 반대파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푸틴은 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인식 

- 외국의 후원을 받는 NGO는 외국대리기구(foreign agent)로 등록하

도록 하는 NGO법 제정(2012년)

- 외국인과의 접촉시 신고 의무화

○ 러시아, 미국 정부의 러시아 주재 대사 인선에 대하여 불쾌감 표명

- 맥폴 대사는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에 대하여 우호적(2014년 2월 사퇴)

- 신임 미 대사 존 테프트(John Tefft, 2014년 8월∼현재)에 대해서는 

그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혁명의 조종자였다고 비난 

나. 미국 주도의 단극 국제질서 거부 

○ 러-미 양국 간 갈등 노골화

- 미국은 러시아의 인권유린을 지적하는 Magnitsky법 제정(2012.11)

-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한 러시아 출신 고아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Dina Yakovlev법 제정(2012.12)

- 미국, 입국금지 대상 러시아 인사 18명 명단 발표(2013.4)

- 러시아, 스노든의 한시적 망명허용(2013.8)

- 미-러 정상회담 취소(2013.8)

- 러시아, 스노든에 대한 러시아 추가거주 3년 허용(2014.8) 

○ 미국 및 나토를 주요 위협으로 간주

-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간섭의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

- 2014년, 군사독트린에서는 나토를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더욱 부각

시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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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과의 에너지협력 확대

○ Gasprom(러시아)-CNPC(중국) 가스공급계약 체결(2014.5)13)

- 4천억 달러 규모로서 2019년부터 연간 386bcm을14) 30년간 공급 

- 러시아 및 유럽의 긴장관계 속에서 체결되었는데, 러시아의 LNG 수

출가격(단위: MMBtu)은 對중국($10.10), 對한국($10.50), 對일본

($10.50), 對스페인($9.15), 對영국($6.60)인 데 비해 미국의 평균수

출가는 $12를 상회하여 미국의 LNG 수출전망을 어둡게 함

○ Novatek(러시아)-CNPC(중국), LNG 300만 톤 체결

○ Rosneft(러시아), 중국에 $6백∼7백억 규모의 석유공급

○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중국

에게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주식투자 허용

- Rosneft의 동시베리아 프로젝트에 CNPC 49% 투자

- Novatek의 Yamal LNG 프로젝트에 CNPC 20% 투자

라. 터키라인(Turkish Stream) 건설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터키를 방문하여 남부라인(South Stream)

을15) 포기하고 연간 636bcm 규모의 터키라인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 EU는 이 계획에 대하여 회의적

마.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구성하여 2015년 1월 1일 출

범하였으며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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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및 NATO의 동유럽 확장에 대한 대응 

○ 각 회원국의 주권과 국익의 보전, 평등과 실용주의, 그리고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립

바. 극동개발 가속화

○ 유럽의 영향으로부터 러시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미국 및 

EU축에 대한 균형유지의 측면에서, 또한 부상하는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

○ 유럽시장의 불안정성을 대체할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확대

- 현재 6%에서 2035년까지 31%로 확대 계획16)

-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4∼6년 후 실행 

○ 2012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극동개발부 신설(2012.5)

사. 서방에 의해 독단적으로 강요된 규범과 정책 거부

○ 러시아 가치의 강조

- 키릴 대주교가 이끄는 러시아정교는 크렘린과 함께 러시아 세계의 

건설 사업에 협력. 여기서 일컫는 러시아 세계는 러시아정교권을 지

칭하는 것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의미함

○ 민족주의 강조

- 모스크바 남부 Biryulevo에서 벌어진 폭동(2013.10): 타국으로부터

의 이주민 거주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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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치올림픽(2014.2): 개·폐막식에서 러시아 역사와 문화성취를 찬양

하는 강한 민족주의 드러냄17)

5. 양국관계 전망과 정책 제언

가. 현재의 갈등관계를 벗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음

○ 현재의 갈등은 미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세계질서의 비전” 간의 충돌

○ Euro-Atlantic Security System에 동참하지 못한 푸틴의 좌절감 반영

○ 오바마로서는 러시아의 크림합병으로 자신이 제시한 미-러 간 협력을 

기치로 하는 리셋 시도는 종료되었다고 인식18)

○ 상호 대화채널 단절상태, 상호인식 및 가치관 차이 노출. 미-러 고위층 

누구도 관계복원에 관심이 없음

○ 미국 및 EU와의 관계 악화는 비서방 국가, 특히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추세

○ 푸틴은 러-미 관계의 냉각 내지 적대관계가 오히려 러시아 국내에서 미

국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나아가 민주주의와 서방과의 관계개

선을 주장하는 반대파를 미국의 앞잡이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판단

나. 현재와 같은 냉각관계는 러시아에게 득보다는 실

○ 양국의 대결 국면은 불균형(asymmetrical)을 특징으로 하는데 러시아

에 대한 위험부담이 더 큼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374

○ 유가 하락, 자본 유출, 경제 제재는 푸틴의 선택폭을 제한할 것. 또한 

저유가 기조가 $60 수준에 머문다면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4.6%, 재

정적자는 GDP 대비 3%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19)

○ 러시아 지도부가 현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민족주의와 위기의식

을 이용할 경우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 이는 결국 푸틴정권

의 부담이 될 것임

다. 러-미 간 공동이해 분야에 대한 협력모색

○ 공동이해 분야

- 알카에다 및 탈레반을 포함한 지하드 위협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처

- 이란의 핵 보유 방지

- 한반도 긴장 완화

- 러-미 간 핵무기 통제와 세계적 핵 비확산

- 유럽 및 세계 평화 및 번영

- 러시아의 세계시장 통합

○ 미국은 러시아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서구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러

시아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함.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

해 징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민들이 어려움

을 맞을 때마다 “애국심을 조장하여” 그 모든 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릴 

기회로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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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러시아 외교정책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가 색깔혁명과 리비아처럼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의 축적사

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역정치적 관점에서 시리아는 중동에서 유일한 러시아 

동맹국이다.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해군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시리아의 운명

이 미국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구 소련 시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0년

간 고전했던 경험을 가진 러시아에게 시리아에서 장기간 개입할 의도는 없다. 따라

서 개입 한 달 만에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푸틴계획을 발표하고 시리아 평화프

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크림 병합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러시아가 국제분

쟁의 핵심적인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역할을 북핵문제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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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평화적 해결의 전망

고 상 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1. 러시아 외교정책의 수준별 목표

○ 국내 수준의 외교 목표: 주권민주주의의 수호

- 러시아의 주권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여부는 서구의 기

준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러시

아 정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에 속함

- 구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

였지만, 정치혼란과 경제위기만을 경험하였음. 또한 색깔혁명으로 우

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의 주변국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함. 그러므

로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서방의 충고를 거절하는 

것이 외교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함1)

○ 지역 수준의 외교 목표: 구 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구 소련의 붕괴는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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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지정학적 파국이며, 러시아 민족의 비극이라고 말하였음. 그러

나 그가 구 소련의 복원을 원하는 것은 아님. 푸틴 대통령은 구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과도한 제국 유지비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 소련

의 정치적 복원보다는 경제적 통합을 추구함

- 푸틴 대통령의 CIS지역 경제통합 구상은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었

음. 관세동맹(CU), 경제공동체(EuRasEC), 공동경제공간(CES) 등

의 시도를 거쳐, 2015년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하였음. 

하지만 역내국가들이 참여에 소극적이고,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글로벌 수준의 외교 목표: 다극적 국제질서의 수립과 국제법의 강조

-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주의를 포기할 것을 기대함. 푸틴 대통령은 2007년 뮌헨 안보회

의에서 미국이 유엔을 무시하고, 유럽에 MD 설치와 나토 확대를 일

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하였음.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은 일시

적인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푸틴 대통령을 KGB 출

신이며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였고, 이 발언에 대해 푸틴은 미국 대통

령이 되려는 사람이 머리가 없다고 응수함2)

- 러시아는 냉전의 종식이 불평등한 안보질서를 가져왔다고 봄. 서방은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공동승리했다고 생각함. 

반면, 탈냉전 안보질서 현실은 미국과 나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봄. 따라서 러시아는 다극체제의 건설을 통해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지위

와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문제의 다자적 해

결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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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아 내전의 복잡성

○ 내전의 발단과 핵심 원인

-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이 2011년 4월 시리아로 번지면서 내전

으로 비화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임. 초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을 

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내각 해산과 개혁을 약속하

는 등 비교적 융통성 있게 대응하였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2013년 8월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빌미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으나, 러

시아가 나서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중재되었음

- 시리아 내전은 내부적 적대와 외부적 지원이 얽히고설키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장기화되고 있음.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4년간의 내

전으로 약 20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음. 아사드 정권

은 시리아 영토의 20%밖에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전 발발 이전 

30만 명 수준이던 정부군 병력은 8만 명으로 줄었음 

- 시리아 전체 인구 2200만 명의 74%가 수니파이지만, 통치는 12%밖

에 안 되는 알라위트(Alawites)파가 하고 있음. 알라위트는 시아파

의 한 분파에 속함. 따라서 시리아 내전의 핵심 원인은 2대에 걸친 

부자세습으로, 시리아를 장기집권하고 있는 아사드의 시아파 정권에 

대한 수니파 다수 국민의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종족과 종파로 파편화된 집단 간의 유혈경쟁으로 발전

- 시리아에는 약 1,500개의 군벌이 있음. 이들에 의해 구성된 4개의 축

은 아사드 정부군, 이슬람국가(IS), 온건 반군, 쿠르드 반군임. 아사드 

정부군은 시아파, 이슬람국가와 온건 반군은 수니파, 쿠르드 반군은 

종족상 아랍과 다른 쿠르드 소수민족임

-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온건 반군은 7개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유시리아군 외에 무슬림형제단, 이슬람전선, 시리아국민회의, 혁명

반군민족동맹, 시리아지역의 알카에다인 알누스라, 극우적인 알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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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음 

○ IS의 기원과 성격

- 이슬람국가는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 Sham) 또는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불림. 레반트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통칭하는 지중해 동부지역으로서 아랍어로 알샴(al Sham)

이라고도 불림

- IS는 2003년 미국의 침공 후 이라크가 무정부상태가 되면서 알카에

다의 이라크 지부로 출발한 급진 수니파 반군조직임. 이라크 인구의 

다수는 시아파였지만, 과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로서 이라크를 통치

하였음. 그러므로 수니파 권력엘리트는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하였

지만, 시아파 출신의 말리키 총리는 수니파와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

을 거부하였고, 그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처벌하였음. IS는 이러한 정

치적 탄압을 이용하여 이라크 정부에 대항하는 수니파 급진세력으로 

부상하였음

- 미국의 소탕 작전으로 세력이 위축된 IS는 2009년에 시리아로 쫓겨

났다가 그곳의 내전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세력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3)

- IS는 석유 판매와 수니파 부호들의 자금 지원으로 부자 테러단체라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암시장에 

석유를 배럴당 20∼40달러의 헐값으로 판매하여 이라크에서 일일 

120만 달러, 시리아에서 일일 200만 달러 등 도합 월 9,7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음

- 2014년 초 IS는 알카에다와 결별하고 시리아의 다른 반군들과 충돌

을 빚기 시작하였음. 같은 해 6월에는 IS로 개명하면서, 그들의 점령

지역에 칼리프 국가를 선포함. 이것은 현대판 오스만 터키의 출범을 

의미함. 그리고 바그다디(Baghdadi)를 칼리프로 추대하면서 모든 무

슬림의 절대복종을 요구함 

- IS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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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됨. 또한,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신병을 모

집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무슬림들이 여기에 다수 동참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의 국제 대리전 양상

- 시리아 내전은 서방과 중동의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에, 러시아와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함. 반면, IS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적대적으로 대함

-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과 함께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

였음. 그 이유는 IS가 온건 반군을 공격하여 반군 세력의 약화를 초

래하고, 급진적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임. 이란의 숙적이

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돕고 있음. 이란을 견

제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우디아라비아는 형제국가인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들과 합세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온건 반군에 무기와 자금도 지원하고 있음. 터키는 북시리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동족인 투르크멘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해 아사

드 정부의 축출을 지지함. 그러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에 대해서는 자국 내 쿠르드 민족과의 연대를 우려하고 

있음4)

-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음. 그 이유는 시리아

에서 아사드 정권이 축출될 경우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을 수 있기 때

문임. 중동지역에서 시아파의 지배동맹은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정부, 

시리아 정부,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민병대임. 이란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백 명의 지

상군을 보냄. 그리고 시리아 서부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훈련을 실

시하고 있음. 이들 시아파 연합세력에 중동 이외의 국가로는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음. 이란은 모스크바로 특사를 보내 러시아가 무력개입하

지 않으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러시아를 설득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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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군사개입의 효과

○ 러시아 군사개입으로 인한 전세의 변화

-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30일을 시작으로 

시리아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였음. 러시아는 공습 준

비를 위해 8∼9월에 걸쳐 타르투스(Tartus) 항에 수송함으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실어 날랐음. 흑해함대 소속의 해병대 병력 2,000명도 배

치하였음. 9월 중순에는 각종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그리고 수송기

들이 카스피 해를 거쳐 이란, 이라크 영공을 통과하여 시리아 서부 

항구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음6)

- 시리아 공습에는 5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참가하였고, 카스

피 해 함대에서 26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1,500km 떨어진 목

표물을 공격하였음. 러시아는 약 2,000곳의 테러집단 시설을 폭격하

였다고 발표함7)

- 미국은 러시아가 공습한 홈스와 하마 지역은 IS 점령지역이 아니라 

온건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고 비판하였음. 커비 국무부 대변

인은 러시아가 감행한 공습의 90% 이상이 IS 대신 아사드 정권에 대

항하는 온건 반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리고 케리 국무장관

은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

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최근 파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테러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폭발한 

러시아 민항기 사건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여 

하루 120회 이상의 출격을 하고 있으며, 핵폭탄 수송용 Tu-95 장거

리 전략폭격기를 투입하여 순항미사일을 투하하고 있음8)

- 러시아의 개입으로 5년째 지속되어 온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급변하

고 있음.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던 반군의 공세가 꺾였고, 시

리아 정부군이 수년 만에 공세로 전환하여 알레포(Aleppo) 등과 같

은 주요 도시를 탈환하는 등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힘의 역학관계

가 정부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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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군사개입의 배경

○ 국내정치적 배경

- 러시아의 개입 이유는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보호

하는 데에 있음. 러시아는 체첸을 비롯해 다게스탄, 압하지야, 잉구셰

티야 등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하는 등 

제2의 체첸전을 우려하고 있음. 2011년 기준 공식 수치에 따르면 러시

아에는 1,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과 약 7,0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은 IS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무슬림이 4,000명이

며, 이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전쟁경험과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로 귀

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리아를 과거 색

깔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처럼 미국의 지원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는 

사례로 간주하고 이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과 동일시하기 때문

임. 특히 미국이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리비아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여 공습을 통해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정치적 배경

- 전통적으로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은 약한 편임. 러시아는 1991

년의 걸프전과 2003년의 이라크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

음. 그러므로 중동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동맹국인 시리아는 러시아에

게 매우 중요한 국가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함께 시리

아에 대한 군사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음9)

- 시리아는 1956년 이래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러시아의 

무기를 구입하여 왔음. 시리아 정부군이 보유한 무기의 50%가 러시아

산임. 그리고 러시아가 해외에 갖고 있는 유일한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항을 제공하고 있음.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인 1971년에 시리아로부터 

이 기지를 임차해 지중해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에 사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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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는 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바다임. 이

탈리아의 나폴리에 위치한 미6함대는 40척의 군함과 175대의 항공기

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중해에서 멀지 않은 페르시아 만에는 미5함대

가 주둔하고 있음.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는 크림에 흑해함대를 운용

하고 있고,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을 지중해 작전의 전초기지로 사용

하고 있음. 그러므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상실하게 됨. 그러므로 러시아로서는 최

소한 타르투스 항이 있는 지중해 연안 영토라도 보호하려고 함10)

○ 국제정치적 배경

-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을 통해 첨단무기를 동원한 군사력 시위를 하

면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개입을 견제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9월 

28일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 연설에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시리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제의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

로써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초강대국의 면모를 보임11)

-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여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무력화시

키려고 함.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

병할 당시 보여줬던 과감한 행동을 재현하고 있음. 크림 사태와 달리 

시리아 개입은 서방의 고립이나 제재를 받게 될 리스크가 없음

- 러시아로서는 시리아 개입이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최초의 전면

전임. 2008년에는 조지아 영토 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러시아

의 세력권에 두는 등 영향력을 넓혔음. 시리아 개입은 냉전 종식 후 

최초의 구 소련 영역 밖의 파병이며,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한 이후 26년 만의 첫 중동지역 군사개입임 

-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바노프 대통령실장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습을 개시하였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시리아 정부의 요

청 없이 개입하였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음12)



3부 주요국 관계와 주요질서 385

5. 시리아 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

- 성공적인 시리아 개입으로 국내 지지율이 90%에 달한 푸틴 대통령

은 아사드 정권의 유지를 목표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

하고 있음. 그가 IS의 제거와 난민의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을 마련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으로

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임13)

- 러시아가 부지런한 외교를 펼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에

서 시리아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에게 맡겨야 하며, 다른 외국이 강

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타결 필요성을 역설

하였음 

- 2015년 10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을 크레믈린에서 맞

이하였음.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공군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

였음. 이것은 내전 이후 유일한 해외 방문임.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으로부터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위해 헌법 개정과 총선을 실

시할 용의가 있다는 양보를 받아내었음 

- 푸틴 대통령은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을 모스

크바로 초대하여 사우디의 숙적인 이란과 러시아는 동맹관계가 아니

라고 설득하였음. 사실 러시아와 이란은 가스 수출에서 경쟁국이며, 

특히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수입의 다변화

를 꾀하는 시점에서 양국은 장래에 갈등관계가 될 수 있음

-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2015년 10월 23일, 시리아 문제 해결

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미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표와 4자회담을 하였음. 이 회의에서 러시아는 회담 참가국의 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며, 이란, UAE, 이집트 등의 아랍국가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음.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회담

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하였음. 러시아는 이란의 참여 없이는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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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음14)

- 파리 테러로 인하여 러시아와 서방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음. 푸틴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긴급 군사작전 협

력을 하게 되었음.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국방부는 시리아 상

공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러시아는 서방이 크림 합병 이후 러시아에게 취한 경제제재를 해제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은 잘 준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만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우크라이나 휴전이 지속된다면, 서방은 적어도 내년 초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서방은 제재를 점진적 혹은 

조건부로 해제하려고 할 것임15)

- IS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깡패국가에서 중재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서방에게는 IS 격퇴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이슈임.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리아의 휴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러시아는 반군들과 접촉하여 시리아 정부와 휴전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그리고 타협을 거절하는 반

군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음. 이것은 러시아가 체첸내전에

서 성공을 거둔 경험모델임16)

○ 러시아의 평화모델

- 러시아는 2015년 10월 23일 개최된 발다이 포럼(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에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전쟁을 영원히 하지는 않

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바노프 대통령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평화원칙을 발표하였

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는 통

일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시리아를 종파와 종족에 따라 미니국가로 

분할하게 되면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고 상호 적대시하게 되어 시리

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임. 둘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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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외부의 제도나 

의지가 강제되어서는 안 됨. 셋째, 휴전과 IS의 제거를 위해 약 4∼6

개월의 시간이 필요함. 넷째,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시리아의 재건

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17)

- 10월 30일, 빈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의가 열렸음. 이 회담

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럽연합, 중동 국가들 등 19개 대표단

이 참석하였고,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미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 시리아 내전 이후 처음으로 관련국 모두가 시리아 평화를 위

해 협상테이블에 앉았음. 이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주도로 9개항 계획

이 합의됨. ① 시리아는 통일, 독립, 세속 국가가 되어야 함. ② 시리

아의 국가기구는 유지되어야 함. ③ 종교와 종족에 상관없이 시리아 

전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 ④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은 지속되어야 함. ⑤ 인도적 지원은 시리아 전역에서 골고루 제공되

어야 함. ⑥ 유엔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된 집단은 제거되어야 함. 

⑦ 유엔 감시하에 과도정부의 수립, 총선 실시, 헌법 개정 등을 함. 

⑧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⑨ 반 년 이

내에 휴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 회담에서는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그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이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의 케리 장관은 그의 조속한 사임을 

요구함

- 서방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평화에 방해가 된다고 봄. 반면에 러시

아는 정권 교체가 자칫 국가의 붕괴와 권력의 공백을 야기하고 극단

주의 테러집단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러시아는 후

세인과 가다피의 몰락 이후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무정부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오히려 시리아 정부군을 강화하

고 국가통치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IS를 조기 격퇴할 수 있는 길이라

고 주장함

-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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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달리 이란은 아사드 개인에 집착하

고 있음. 그가 이란에게 많은 이익을 약속하였기 때문임. 러시아는 시

리아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한 당분간은 

아사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이론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국제테러리즘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

- 지금까지 테러집단은 비국가단체로 활동하여 왔으나, IS는 영토를 가

지고 있고, 석유의 생산과 판매라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형

태를 갖추고 있음. 테러집단이 국가단위로 부상하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현상임

- 테러집단이 국가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세계평화에 새로운 도전

이 될 것임. 국가가 됨으로써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어느 정도 준수하

는 온건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갖

게 됨으로써 영토와 체제에 대해 외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을 불가

침 권한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IS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행한 긴급 테러현안 보고에 의

하면 우리나라도 테러 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지난 5년 동안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이 강제 출국되었고,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내국인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한국은 IS가 지목한 미국의 십자군동맹 62개 국가에 포함되어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파리 테러사건처럼 IS 지지 테러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음

- 새로운 국제테러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정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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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생겼음. 따라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하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법에 정치권이 나서야 함. 여당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위험

성을 강조하며 대립의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양당의 의견이 잘 

반영된 초당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한반도에 활용

-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서 중재자로서 성공하게 되면, 자국의 국제적

인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러한 노력은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게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조기 해제하

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

제를 진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는 6자회담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을 맡

고 있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임.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기

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별도로 열린 한러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

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후속작업 차원에서 양국 정부당국

이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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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크라이나 위기와 함께 드러난 미국과 러시아의 최근 갈등관계는 일군의 학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지정학적 세력다툼의 도래를 예고하게끔 하였다. 이런 주장의 이면

에는 그간 이념적 갈등의 종식과 사회·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로 일관하던 탈냉전

질서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숨어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러 관계의 성격

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 재규명과 이의 

현실적용 여부를 재검토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이념과 물질적 이익 사이의 상대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우크라이나 위기

로 돌이켜 본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한 지정

학적 이해 추구라고 규명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의 추

구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가장 큰 동인인 것은 사실

이지만, 그보다 먼저 러시아와의 가치관 충돌이 물리적 행동에 선행한다. 이런 의미

에서 지정학의 귀환은 보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이념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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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지정학의 회귀?

김 동 열
국립외교원 교수

1. 문제의 설정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미러 관계의 악화는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을 예견케 함1) 

- 이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에서의 중국이나 중동에서의 이란과 같이 

러시아도 대륙세력으로서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에 대항해야할 운명임

-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 팽창과 러시아의 영역 수

호가 겹치는 갈등의 장이 됨

- 지정학의 귀환은 그러나 그간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왔던 서구식 자

유민주주의의 자율적 전파를 부정하게 됨. 즉, 탈냉전과 함께 기대되

었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발전(이념에 뿌리박은 정치·

군사적 갈등 대신에)을 접을 것을 요구함

○ 이에 반하여 21세기에 지정학을 논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작

금의 몇몇 국제적 마찰들을 지정학적 갈등으로 보는 것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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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해는 미국의 지도력과 그에 의하여 건설된 세계 질서가 불가항

력적 영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함

- 같은 시각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는 장기적으로 서구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에 포위된 러시아의 반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갈등임

- 경제적 통합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든 중국이든 결코 현존 글로벌 거

버넌스 체제를 바꾸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강변함

○ 본 연구는 작금의 미러 관계를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정책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둘 간의 갈등이 실은 이념적 갈등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보는 가치관적 시각의 변화가 관계 악화의 이유임을 제시하고

자 함

-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그간의 미러 갈등은 물질적·합리적 측면

에서 보면 지정학적 갈등일 수 있지만, 가치관적 입장에서 보면 선험

적 불신으로 인하여 작은 불씨가 큰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으로 볼 수

도 있음

- 푸틴이 재집권 이후 보여준 반민주화 및 반시장경제 행태들은 특히 

미국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러시아 민주주의와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음

- 이념적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라면 탈냉전 이후 유행한 ‘역사의 종언’

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갈등이 지정학의 귀환으로 보이지만 실

제로는 이데올로기의 귀환으로 보아야 함

○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과 행동을 특히 지정학적 이익과 가치관

적 판단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면, 미국 외교정책 일반에서의 가

치관의 역할과 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외교와 탈냉전,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호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음. 지정학의 회귀는 탈냉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탈냉전적 사고

는 지정학적 고려를 지양하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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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그간 탈냉전 외교는 자신의 대외정책의 규범적 기준인 자유

민주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를 기반으로 추진됨

- 러시아가 푸틴의 등장과 더불어 서구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

향을 틀자 미국은 러시아를 가치관적 도전자로 인식함

- 오바마의 대러시아 정책은 물리적 수단을 배제한 체 외교적 거부로 

일관해오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로 물리적 수단까지 고려하는 상

황으로 치달음

- 이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은 실은 

가치관적 거부감을 실은 이념적 갈등임

2. 미국의 외교정책과 러시아

가. 미국, 러시아와 탈냉전

○ 탈냉전은 이념의 역할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제공하였음

- 하나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념적 갈등도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서구민주주의의 이념적 승리와 세계를 통한 보편화를 주장하는 시

각임3) 

- 다른 하나는 서구 국가들과 비서구 국가들 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

치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뿐더러 서로 다른 문명권들 사이에 유

사한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주장하는 시각임4) 

- 논의가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편가치로 받아들이

느냐의 문제로 점철되는 바, 이 시각에 따르면 러시아(특히 푸틴 이

후)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미국과 갈등을 일

으킬 수밖에 없음

○ 탈냉전과 관계없이 혹은 이념의 여부와 관계없이 힘을 중심으로 한 국

제정치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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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은 미-소 간의 힘의 경쟁이 소련의 패배로 막을 내린 것일 뿐, 

공산주의 이념의 포기와 같은 규범의 변화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함

- 이 견해에 따르면 소련을 대신할 미국의 경쟁자는 다시 나타날 것이

며 현재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

- 미국과 러시아의 불편한 관계는 러시아가 3류 국가로 전락하여 미국

에 도전할 여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임을 예견

○ 지정학의 귀환이라 함은 두 시각을 혼합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탈냉전 

이후 잠시 동안 세계가 이념적으로 수렴하여 분쟁이 잦아들었지만, 곧 

다시 본래의 힘에 의한 세력다툼으로 복귀하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봄

- 러시아의 경우 고르바쵸프가 이념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고 이어 옐친 집권 시기 미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를 답습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형성함

- 푸틴의 집권으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하에 강한 러시

아를 추구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

심을 표명함

- 미국과 러시아는 ‘역사의 종언’을 잊고 다시 ‘문명의 충돌’로 돌아가

는 동시에 힘의 대결 구도를 수복하면서 겉으로는 ‘지정학의 귀환’으

로 나타나게 되었음

○ 지정학과 이념의 상관관계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찾으려면 미국의 외

교정책을 단일 변수로 하여 관찰하는 편이 나음

- 현재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믿어지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단

일 이념으로 뭉쳐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념의 역할을 보기위하여 이

들 국가를 집단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함

- 미국은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단일 국가로서 경쟁 구도를 펼치기 때

문에 이념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구하려면 현실유지세력

인 미국의 외교노선에서 찾는 편이 나음



4부 지정학과 지역주의 397

- 미국이 외교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자유민주주

의)와 국가이익 가운데 선호도나 비중이 높은 편을 찾아내면 지정학

적 갈등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나. 미국의 이념적 잣대와 러시아 

○ 미국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에서의 가치는 결국 민주주의로 수렴됨

-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누어진 국제정치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이

념 측면에서 미국적인 것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서구식 민

주주의 밖에 없음

○ 현실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니버(Reinhold Niebuhr)는 국제정

치에서도 인간의 일반 생활에서처럼 절대적 정의(absolute justice) 대

신 상대적 정의(relative justice)를 추구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무력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함6)

- 절대자에게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도전이 창조적 세상을 이끌

지만, 잘못된 도전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성찰과 교정으로 보정되

어야 함

- 정치에서 자기 성찰을 이끄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오직 민주주

의만이 한 국가를 정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둘 수 있음

- 국가는 필요에 따라 힘을 행사할 수 있되, 힘의 사용이 그릇된 방향

으로 향할 때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 정치시스템이 존재하여

야 함

- 힘은 사용하는 국가가 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힘의 

사용은 정당화 될 수 있음

○ 반면, 윌슨(Woodrow Wilson)의 자유주의적 이념에서는 민족자결과 

집단안보를 통한 평화의 실현이 근간을 이룸7) 

- 전쟁은 그 자체로서는 언제나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행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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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민을 위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쟁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음

- 같은 논리로 보면 전쟁은 전제군주나 독재국가가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대항해야할 필요가 있음

○ 두 시각의 공집합은 민주주의로서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이념적 

원칙을 제공함

- 미국이 외교정책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스스로의 규정에 의

하여 남과의 질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상대방 국

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도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 특정국가에 대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은 

예임. 비록 미국이 불량국가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

으로는 공존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규정함

다. 러시아에 대한 이념과 이익의 갈등

○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결정의 동기를 국가이익과 이념으로 나누고 그 우

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도 동시에 평

가될 수 있음

-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익의 차원에서 끌고 간다면 상대적으로 

이념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때 귀환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존’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미국은 언제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적 기반으로 합리적 계산

에 의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여 왔음

- 다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냉전 이후 잠시 서구 민주주의로의 동화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

게 ‘귀환’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임

○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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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념과 이익차원으로 정리를 해 보면 푸틴의 등장과 더불어 상당

한 질적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음8) 

- 적어도 푸틴 집권 초반기까지는 미국과의 공조가 사뭇 탄탄하여 9.11 

사태 이후 푸틴의 지원 약속이라든가, 미국의 전략무기제한협정

(ABM: Anti-Ballistic Missile) 탈퇴까지 이해하는 아량을 보임

- 미국 역시 체첸에서의 러시아의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신 전략적 

관계’를 내세워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시

장경제로의 이행을 치하함

- 이후 일련의 사태가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리만큼 

복잡하게 갈등으로 치달음. 미국의 나토 확장, 조지아를 비롯한 중앙

아시아 지역의 시민혁명 지원,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푸틴의 정적 

암살, 미국의 동유럽에 MD 건설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코소보의 독립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는 적대관계로 치닫게 됨

○ 그 중에서도 리비아 내전과 더불어 악화된 미·러 갈등은 눈여겨 볼 만

함.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리비아의 가다피 축출을 주도한 것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념적 우려

를 자아냄

- 러시아는 비록 개입 자체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직접 특정 국가의 

정치권력에 간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권은 내부 정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으로 보고 특정 정권이 문제가 있어서 외부적으로 압력을 넣을 필요

가 있을 시에는 간접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함

- 이런 주장을 러시아에 적용하면 러시아 국내정치에 외부에서 간섭하

지 말라고 요구하는 결과가 됨.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주

주의를 서구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함

- 러시아가 이념적으로 서구와 등지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시리아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간의 반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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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CIS 지역을 사이에 놓고 유사한 

갈등이 지속되어 옴

-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

을 묶어 공동협력체를 구성(GUAM)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

- 이에 러시아는 CIS내 친러시아 안보협의체(CSTO)를 개편 강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SCO(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하여 협력을 확대함

- 중국과는 종교나 인종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소

위 ‘자주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급변사태는 미국과 러시아

를 극한의 대립으로 몰고 감

- 일견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부패에 의회가 반발하여 탄핵을 집행하는 

등 내부정치적 문제로 보였던 사건이 급작스럽게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됨

- 과거를 더 돌이키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접근과 유럽연합에의 가입 

등 러시아로부터 떨어지려는 시도가 발단이 됨

- 러시아는 야누코비치에게 원유과 가스 등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유럽

에 기울지 말 것을 요청함

- 야누코비치가 실제로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연합을 강

화하려 하자 의회가 반대하고 대중시위가 발생하여 정권이 붕괴됨

- 곧이어 크림 자치공화국은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하고 러시아의 수

락으로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동우크라이나에서도 친러시아 독립 운

동이 시작되어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듦

○ 우크라이나 소요 이후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이나 동우크라이

나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복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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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끊임없이 나토의 확장을 통하여 

구 소련 지역을 서유럽으로 흡수하려 시도함

-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봉쇄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나토

의 확장을 추진한 것은 아님

- 특히 유럽연합으로의 가입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가입국의 정치·경제

적 조건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고려한 것도 사실임

○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를(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

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주도한 고의적 사건으로 의심하는 것

은 양측의 이념적 상호 거부감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줌

- 합리적 계산에 의거 미국이 유가하락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

성이 너무 큼

- 셰일가스의 채굴비용처럼 아직 정확하게 비용편익이 계산되지 않는 

기제를 이용하여 국제적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생각임

3.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가. 정책 기조와 진행 상황 

○ 오바마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은 ‘새판짜기’(reset: 재설정 혹은 재조

정으로 해석되기도 함)로 시작함

- 그간 부시 행정부를 지나면서 협력과 불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미러 관계를 안정적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관계의 재설정이 필

요함을 인식, 2009년부터 시작함

- 냉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 혹은 높은 불화를 겪었던 코소보와 

그루지아 같은 사태를 영구히 제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스마트 파워

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상함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과 세계 안보의 안정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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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가결한 안보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협력을 충분이 이끌

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새판짜기의 주요 구실이 됨

- 양자고위급위원회(BPC: Bilateral Presidential Commission)를 만

들어 새판짜기의 제도화를 동시에 기도함

○ 민주당의 기조인 외교 중심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우선의 이념을 염두

에 둔 정책 기조이지만 현실적 접근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음

- 규범의 불일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호 관계의 안정 방안을 찾

음. 동시에 제도화를 시도하여 촘촘하게 관료적 정책 그물망을 형성

하여 상호 간 정책의 예측성을 높임

- 러시아의 구 소련식 팽창주의에 굴복한다는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란제재, 군축 등 몇몇 성공 사례가 있었음

○ 최근 외재적 충격에 의해 새판짜기가 거의 와해된 지경에 이름

- 시리아에 대한 이견과 러시아 선거를 둘러싼 비민주성이 미국의 러

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토대를 형성함

- 그 위에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사태로 말미암아 냉전 종식 이

후 미러 사이에 최고의 긴장관계를 형성함

-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지원을 포함 러

시아에 대항할 여타 수단(군사훈련과 같은)에 대한 원조를 승인함으

로써 사실상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와해시킴

○ 오바마 행정부가 새판짜기를 통하여 그렇게도 막으려고 했던 시나리오

가 현실화 된 아주 역설적 상황임. 앞으로 어떻게 다시 관계 개선을 해

야 할지 아예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와해됨9) 

- 오바마 정부 초기 캐리 국무장관 등 외교 지도부가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에 대한 특수 이익관계를 존중하던 태도(키에프 연설에서)에 비

추어보면 왜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언뜻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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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해석으로 보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문제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발현되는 미국의 힘과 현재 2류 열강

으로 취급되는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치 못할 힘의 대결이 옛 소

련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

- 이미 과거 전력이 있는 일로써, 미국이 조지아에서 민주주의와 나토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러시아는 미국이 패

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러시아의 이해를 해친다고 비난한 

적이 있음

○ 러시아의 우려와 이에 따른 물리적 행동이 미국 헤게모니가 내포하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에 기반 한 규범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러시아로서는 궁극적으로 이 규범들이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

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막으려고 하는 것임

- 리비아 사태의 해결을 지켜보면서 러시아가 갖게 된 의구심은 앞서 

언급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의 서구화는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여 러시아 내부

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푸틴에게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르

는 상황이기에 푸틴으로서는 어떻게든 막아야할 이유가 있음

○ 미국이 이런 규범적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 오

바마 행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 방향과 안정성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즉, 민주주의 향상과 시장경제의 보장이라는 미국적 규범이 러시아에게

는 미국 이익 팽창의 뿌리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런 의식이 깊으면 깊

을수록 경제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기반에 의거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음

나. 주요 사안의 종합적 이해

○ 전략무기 부문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 가장 가시적 성과를 거둔 협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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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해서는 양측이 괄목할 만한 협력을 만

들어 냄

- 핵무기 문제는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쪽

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전략무기제한협정은 새로운 조약으로 대신하

여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쪽으로 협력의 가닥을 잡음

- 부시 행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폴란드와 체코를 통한 미사일방어체

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전 유럽 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

축하기로 방향 전환하여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냄

- 미국은 애초에 ‘핵 없는 세상’이라든가 대테러용 미사일 방어(유럽 미

사일 방어체제의 목적이 러시아 봉쇄가 아님) 등을 기치로 러시아가 

거부할 여지가 없는 이념적 노선을 제시함

- 점차 유럽미사일방어체제 시스템이 그 목적에 있어서 의구심을 사면

서 러시아가 반발하게 되고 오바마 집권 3년차부터는 미국과의 이견

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음

○ 푸틴이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메드베데프 대신 다시 집권을 시도

하면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급격히 나빠짐. 결국, 그가 대통

령으로 복귀하고 나서 그 다음 해 등장하는 2기 오바마 행정부와는 신

냉전이라 불릴 만한 긴장관계를 조성함

- 양국 정상은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 주재하는 국제회의(미-NATO 

정상회담, G8 정상회담, 러-APEC 정상회담)에 불참을 결정함

-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탄압(야당인사 구속, NGO 등록 강제화)은 미

국의 즉각적 대응을 불러와(마그니츠 법(Magnitsky Act)) 감정싸움

의 골이 깊어짐

- 전 CIA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요청은 감정적 갈등을 내재

한 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험한 사건으로서 러시아가 국익차원

의 큰 기대도 없으면서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이념적 반감

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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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마침내 지정학의 귀환을 언급할 정도의 세 

싸움으로 번지게 됨

-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패권싸움을 걸어오고 있

다고 판단함

- 러시아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에게 제안한 중립화방안을 거부한 것을 

놓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을 위한 공적인 노력에 일부 세

력이 반기를 드는 것을 들어, 각각 상대방의 사주를 받은 행위로 인

식함

-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동우크라이나 군사적 개입, 미국

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원조 결정 등 물리적 힘의 대결로 귀착되었지

만, 그 배경에는 상호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두 국가의 이념 싸움이 

존재한다고 봐야 함10) 

-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러시아를 자신이 속

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바깥에 위치한다고 사태를 악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됨

4. 고려사항

○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에 규범적 요소도 충분히 반영이 되며 특히 지정

학적 갈등의 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규범적 갈등이 동시에 이입되면 미

국은 강력한 대응책을 구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규범의 기준을 적용

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북한의 소니 해킹에 대하여 미국에서 대중적 차원의 반감이 표

출된 것과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 제재 정책을 수행한 것은 북한의 행

위에 대한 규범적 반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 앞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에서도 이런 점을 상기하여 미국

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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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앞으로 한러 관계를 발전시

키고자 할 때 미국의 입장을 어떤 각도에서 고려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우리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경제적 측면에서 강화시키고자 할 경우에

도 단지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고 양자 관계를 진척시킬 경우 부작용

이 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음

- 러시아가 동북아 정치에 특히 북한 문제해결에 개입할 경우 러시아

의 반서방 정서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지도 잘 고려하여 협

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그 중에서도 이념적 상호 배척을 보면 아시아에

서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1970년대 양국의 외교관계를 열었던 상하이커뮤니케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시진핑 주석 역시 중국식 사회주의의 색깔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만큼 중국의 행위를 

적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으로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물리적 힘의 역학관계를 살피는 것만큼

이나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가치관 및 이념의 성격 혹은 변화에 주

의할 필요가 있음

-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아이덴티티나 국가적 가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이 주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시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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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대표적으로 Walter Russe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가 있음.

 2) Foreign Affairs의 같은 호(May/June 2014)에 실린 G. John Ikenberry,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를 

참조 바람.

 3) 대표적으로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가 있음. 

 4) 여기서는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염두에 둠. 

 5) 미어샤이머의 다음 논문은 본래 본 논문의 논조와 같이 미국이 이념적 틀에 포

위되어 우크라이나에 필요 이상 집착하였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바탕에는 

이념의 역할을 무시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음. John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September/October 2014).

 6) 이하는 니버의 저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와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에 의거 정리하였으나, 직접적으로는 로버트슨이 편집한, D. B. 

Robertson, ed.,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에서 차용하였음. 

 7) 윌슨의 국제사회를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저서보다는 행동이나 정책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 재해석은 그의 󰡔새로운 자유󰡕
(The New Freedom)에 잘 나타나 있음. 

 8) 미국의 대 러시아 정책의 변화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임. 

이 글에서는 고재남, 󰡔최근 미·러 갈등의 심화와 양국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3-27(2013.9.12)에서 주요 사례 부분 발췌함. 

 9)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 새판짜기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 기반과 현실 간

의 불일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편임. 예를 들어, Ruth Deyermond, 

“With No Common Political Values or Worldview,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will Struggle to Improve in the Wake of the Ukraine 

Crisis” (http://blogs.lse.ac. uk/usappblog/2014/10/13/with-no-common- 

political-values-or-worldview-relations-between-the-u-s-and-russia-

will-struggle-to-improve-in-the-wake-of-the-ukraine-crisis). 

10) 이 점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위시한 미러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분석에

서 공유하는 바임. 다만, 본 연구는 규범과 가치관을 중심 요소로 설정하고 분

석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함. 예를 들어 이홍섭, 󰡔푸틴의 반 서방

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JPI 정책포럼(2015.2.5)에서도 ‘서방에 의해 독단적

으로 강요된 규범과 정책 거부’라는 소제목이 푸틴의 정책적 대응의 한 부분으

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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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

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스마트한 자원 운용을 통해 국력우위를 지키며 군사·경제·이념적 수단을 

고루 활용하여 친미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 지위

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늘리면서 친중연합을 구

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점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합 구축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 

국력우위를 지키고 친미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

듯 변모된 양국의 안보전략이 맞물리며 미중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상

당하다.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패권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미중 리더십 경쟁 속에서 완충국인 한국은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공산

이 크다. 이때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이다. 이러

한 선택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

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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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이 동 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1. 도입

○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변화 추세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학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적 시

각에서 두 강대국의 안보전략과 상호 관계의 진화 방향을 진단하고 한

국 외교정책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려 함.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들이 존

재하므로 미중 관계에 관해서도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 글

에서는 특정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론의 구성요소

를 취사선택하고 필자의 아이디어와 조합해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함. 

미중 상호작용의 주 무대가 아시아임을 고려하여 논의를 그에 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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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가. 목표

○ 미국 정부는 역외리더십정책(offshore leadership)이라 규정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음.1) 안보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

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전략의 주 목표임. 유일한 리더의 지위를 고수하

려는 정책을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 폐기한 이래 미국은 중국과 러시

아 등 여타 강대국들의 국제적 리더십을 수용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

의 전망과 달리 리더십 행사를 가급적 삼가며 주요 지역에서 세력균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역외균형정책(offshore 

balancing)2)이나, 국제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사양하는 고립주의 정책

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지키

기 위해 최고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확대하려

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

○ 미국은 우세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기도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력 사용을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절제

된 국방’ 기조를 유지3)

- 특히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육군력의 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에 주로 의지하고자 함. 해공군력도 실제로 투입하기

보다는 무력행사 위협을 통한 강압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그리고 미국은 군사작전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동맹국들에게 전

가하고자 함. 특히 지상전에서는 동맹국에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자 함

○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 외교’ 기조도 유지하고 있음4)

- 이란 핵문제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원

칙을 견지하고 있음. 이란 핵 개발에 관한 잠정합의가 최근의 일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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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관계와 국제제도를 비롯한 비군사적 정책수단을 리더십 유지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함.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하고 이란의 핵 개발

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UN)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리도 중시함

- 이에 입각해 강대국관계의 관리에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이러한 우선순위 재조정의 

주요 원인임

- 테러집단과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음. 근래에 

미국 국민들이 9.11 공격과 같은 대형 테러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

았고 대체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이라크 침공이 불필요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북한 문제에 관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도 오바마 정부가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강대국관계를 우선시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위

치한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음.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임.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이슬람국가(IS)

의 득세, 이란 비핵화 프로세스의 공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우크

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에 따라 실제 회귀가 지연될 수 있음

○ 미국이 이렇듯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중시하는 것은 상대적 국력의 

약화와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가용재원의 제약 때문임. 이라크·아프가니

스탄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의 한계를 자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함5)

다. 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

○ 미국은 해양 및 연안 국가들을 규합하여 자국이 주도하는 연합을 구

축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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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국가인 미국에게는 해양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연안지역이 그 다

음순위에 해당함

-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을 이미 세력권에 편입하였음. 이들은 해양국이거나 중

국/러시아와 육상국경을 공유하지 않은 연안국임7)

- 이에 더해 중국/러시아와 접한 연안국들도 끌어들이기 위해 작업 중

임. 베트남,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연합의 강화·확대를 위해 우세한 해공군력과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여 확장억지 등 안보지원을 통해 우방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8) 

(하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하며, 특히 지

상군의 활용은 최소화함)

- 아울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하

여 경제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임

- 민주주의 등 공유가치를 강조하며 민주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

고자 함

○ 미국은 자국의 리더십을 수용한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역량강화와 책임

분담을 촉구함. 일본, 한국, 호주가 이에 해당. 또한 주요 동맹국 간 협력

을 강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의 핵심을 구축하고자 함

3. 중국의 안보전략

가. 목표

○ 국력신장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의 지위를 확

립하고자 노력

-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지역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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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더 나아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

고 있음.9) 당장 아시아의 유일 리더가 되거나 최고 리더가 되려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세력권을 설정하고 역내 국제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

려는 의도를 내비침. 이는 “결부당두(決不當頭)”라는 덩샤오핑의 당부

를 절반쯤 탈피한 노선. 이른바 “주변국 외교”가 리더십 추구의 서막이

라 볼 수 있음10)

나. 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

○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영향력을 키우고 리더로 자

리매김하고자 함

- 우선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

려 함.11)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에 이르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

시아-남아시아-중동을 아우른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

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하고 멤버십을 확대하고자 하며, 브

릭스(BRICS) 개발은행 등도 운용하려 함. 통화스와프의 확대도 추

진하고 있음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 정부·기업이 중국에

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고, 자국 기관이 국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

행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업그레이드하여 교역관계를 강화하려

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짐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영향력을 늘리는 선순환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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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주변국과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하는 작업이 이 노력의 일환임.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장학금 확충 등이 이에 포함됨. 이는 친중파를 

양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공공외교를 통한 매력공세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음

○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력투사능력 증진에 매진함

-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을 통해 전력투사능력을 기르면서 배타

적 군사 활동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려 함

- 자국군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타국군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시도. 중국이 2010년에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계획에 반발해 군

사보복을 위협한 일과, 2013년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

으로 설정하고 남중국해에 신형군함을 추가 배치하며 미국 함정을 

위협한 사건 모두 세력권 구축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12)

- 이와 함께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병행 추진하여 영향력 증진을 꾀함

다. 둘째 방법: 연합 구축

○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은 친중연합의 구축도 추진

-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내륙국을 포섭하는 데에 역점을 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상하

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라오스, 몽

고 등이 실제/잠재적 포섭대상임

- 인접 연안국을 포섭하는 것이 중국의 또 다른 주요목표임. 베트남, 미

얀마, 파키스탄, 북한이 이에 해당

-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연안국과 해양국에게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구사하여 일단 친미연합에서 떼어내려 함. 한국도 그 대

상국에 포함

-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과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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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13) 이에 경제력을 주로 활용함. 군사력과 달리 미국에 비해 

열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덜 위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중국이 러

시아와 인도를 일대일로 등 다자경협에 포함하려는 것은 자국의 영

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보임

라. 점진적 팽창

○ 근래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정면도전할 가

능성은 당분간 낮음. 군사력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임14)

- 현재 내륙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크지 않으므로 중국은 해양세력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 그런데 해양세력권 확대경쟁의 승패를 가를 

해공군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못 미침. 해공군력은 기술집약적이

기 때문에 우세한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 부문에서 따라잡는 것

은 당분간 불가능. 해공군력은 또한 자본집약적이기도 함. 그런데 연

안국인 중국은 해양국인 미국과 달리 육군력 확충에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하므로, 해공군력에 미국만큼 재원(자본)을 투입할 

수 없음

- 중국에게는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

국도 유사시 전력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별 무리 없이 이동 배치할 수 

있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이 일단락되었으며, 이란과 시리아 

등 불량국가와 IS 같은 테러집단을 상대하는 데에는 전력을 대거 투

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또 다른 주요지역인 유럽에도 대규모 군사

개입을 야기할만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

롯한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개입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국과 동맹을 맺고 있음. 중국

이 연안 및 해양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수록 연안·해양국들이 

불안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것임. 반면에 중국은 

변변한 해공군력을 갖춘 동맹국을 두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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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력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는 이유임15)

- 중국은 아직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 등의 구

호로 표현되는 타협전략을 완전히 폐기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음. 인

내하고 기다리면 훗날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반

면에, 섣불리 도전하면 강력한 견제를 받아 국력증진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기 때문임.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미국과의 대

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상대적 국력의 신장추세에 대

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16) 시진핑이 “중국몽

(中國夢)”의 실현과정을 2049년까지로 길게 상정한 것도 장기적 국

력변화추이에 관한 낙관적 전망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의 표현으로 해

석할 수 있음17)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팽창은 점진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될 것임. 성

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반발을 무

마하는 것임. 최근 남중국해 공동개발을 비롯한 해양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행보에 해당됨

4. 미중 관계: 리더십 경쟁

○ 향후 십여 년간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략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임18)

- 앞서 설명한 미국 안보전략의 속성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절제된 국방, 적극적 외교, 선택과 집중, 

연합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기 때문임

- 중국 안보전략에는 보다 현저한 질적 변화가 생길 것. 영향력 행사에

서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연합 구축노력이 강화되며, 대외

팽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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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전략이 맞물리며 리더십 경쟁이 심화될 것. 리

더십 경쟁은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놓고 벌이

는 경합

가. 경쟁촉진 요인

○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우세한 육군력을 활용하여 인접한 내

륙지역 일부에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라오스,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이에 속할 개연성이 큼. 중국과 타 강

대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 완충국들에게도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러시아와 인도 등 여타 강대국 때문에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

하기는 어려움.) 몽고, 카자흐스탄, 네팔, 부탄이 이에 해당. 연안국이지

만 타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도 유사한 처지

에 놓일 것. (유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류강대국인 러시아는 한반도에

서 중국에 필적할 수 없을 것) 

○ 미국은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할 것. 일본, 필리핀, 인도네

시아, 호주 등이 여기에 속할 공산이 큼. 중국과 접경하지 않은 연안국

도 포섭할 수 있을 것.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 이에 

해당됨

○ 이로써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임.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한 콘도미

니엄을 구축할 가능성은 적음

○ 두 세력권의 경계에 존재하는 회색지대가 안보딜레마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임

- 연안지역은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

요함(연안국인 중국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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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 내륙 사이에 위치한 연안지역에는 미국의 강점인 해공군력과 

중국의 주력인 육군력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이 연안지역에서 경합을 벌일 개연성이 큼. 베트남과 미

얀마 등 중국에 인접한 연안국이 경합의 장이 될 것. 연해도서인 대

만과 (북한 때문에) 연해도서나 다름없는 한국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

일 것임

- 미중 양국은 이들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

○ 해상에는 경계선을 분명히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중국해 등 중국 

연해에 회색지대가 형성되어 미중 양측의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음

○ 세력권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들이 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줄타기

외교를 펼치는 것도 회색지대의 형성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이 될 수 

있음. 미중 어느 한 편에 완전히 예속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이 줄타기외교를 조장할 수 있음

○ 중국이 주요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딜레마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음

- 현재 중국은 세계제일의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각지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천연자원과 다양한 산업부품을 사들이는 세계 2위의 수입

국임.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해외무역은 약 90퍼센트 가량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음19)

-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국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미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가 통과하는 인

도양과 말라카해협에 해군력을 투사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더 넓은 

작전반경을 가진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20)

-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의 동맥인 주요 교통로를 직접 통제하지

는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방치하거나 미국과 같은 갈등의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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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국에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중국의 교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점차 강화

될 것임. 미국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해

군력 투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따라서 일본

을 비롯한 동맹국과 미국은 해군력 증강으로 맞설 것이며, 그 결과 

군비경쟁이 촉진될 것임

나. 경쟁제한 요인

○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임.21) 일부 연안지역도 미국의 세력권에 

포함되겠지만 그 핵심거점은 해양지역임. 냉전기 닉슨독트린이 드러

내었듯, 해양국인 미국은 판세가 불리할 경우 아시아 연안지역에 철수

할 의향을 갖고 있음. 반면에 중국의 핵심거점은 연안 및 내륙지역임. 

근래 연해지역을 장악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리라 예단하기 

어려움22)

○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심한 군비

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임

-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대륙국가인 중국에게는 사활적 이익이 아님. 특

히 중국과 같은 광활한 자원부국은 해상봉쇄에 취약하지 않음.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취약성은 더욱 감소할 것. 55퍼센

트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도 에너지 소비의 18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뿐임.23) 석유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더라도, 중국은 전략비축

량과 소비효율성을 높여 해상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임24) 

- 중국은 육상교통로 건설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음. 시진핑 정부가 일

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함. 중

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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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임. 중국은 이미 카스피 해 지역의 유전과 자국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네트워크도 구

축하고 있음. 중국에 우호적인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이 육상교역로 

구축의 주요 후보지임.25)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과 철도망도 이미 완성된 상태임

- 중동·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는 미국의 동맹국

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

이 아님. 또한 형세가 불리해져 부득이할 경우, 아시아 연해를 통과하

는 현 수송로를 포기하고 원양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대체 활용할 수

도 있음. 따라서 중국의 제한적 해군력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격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군비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전략적 현실도 중국의 해공군력 증

강노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것임

- 중국이 일류강대국 반열에 오르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균열이 생길 소지가 커짐. 내륙강대국인 러시아는 미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세력으로 남을 것이며, 중앙아시아 

등 인접 내륙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 이

때에는 중국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러시아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임. 러시아는 자신보다 현저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인접국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 우월해진 

중국이 육군력을 대폭 강화하며 내륙지역에서 배타적 세력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러시아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임

- 지난 십여 년간 러시아가 중국과 제휴했던 것은 월등한 국력을 지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팽창과 중앙아시아 침투 등을 통

해 러시아를 압박했기 때문. 십여 년 후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

약해진 미국이 대등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이처럼 압박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오히려 미국은 1970년대에 주적

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던 것처럼, 일류강대국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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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개연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군력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해공군력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국방비를 해공군력 육성에 집

중할 수 있음. 미국은 여러 지역에 군사력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개입

을 줄여 아시아에서 입지를 보강할 수 있음.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일

본과 같은 주요 해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이 해공

군력 경쟁에서 미국을 누를 확률은 매우 희박함

○ 미중 패권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상기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해공군력을 갖출 수 

없음

- 경제·기술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핵우위(nuclear superiority)를 점

할 수도 없을 것임

- 미국을 해양·연안지역에서 몰아내고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무모한 시

도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큼(오산, 오인, 국내정치 등의 비구조적 요인 

때문에 패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5. 정책적 함의

○ 미중 관계가 필자의 예상대로 변모하면 한국은 양 진영 중 택일해야 하

는 압력에 직면할 것

- 한국의 적지 않은 국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중립국으로 놓아두려 하지 않을 것.(연해도서나 다름없는 한국

은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일본·미국의 완충지대적 성격을 지님)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과 한국을 상대편에 빼앗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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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려가 두 일류강대국의 경쟁적 개입을 초래할 개연성이 큼

-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기위해 회유할 경우 한국이 줄타기외교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위험이 더 큼. 전자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는 한국이 독자노선을 택할 수 있는 강대국(최소한 이류강대국)으

로 발돋움해야 함. 하지만 한국이 십여 년 안에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에 충분한 경제력 및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확충할 가능성은 

희박. 따라서 장차 한국은 두 일류강대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위태로

운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미중의 압박은 이러한 딜레마의 작은 전조임

○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

는 연합에 남는 것

- 한국과 같은 연안국의 안전에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강

력한 육군력과 해군력을 겸비한 근접 연안강대국 또는 우월한 육군

력을 보유한 인접 내륙강대국이기 때문. 중국이 전자에 해당. 가장 위

협적인 국가와 합세하는 편승정책은 대체로 위험함26)

- 역외국가인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영토를 침탈할 의도를 갖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됨. 해양국인 

미국은 연안국인 한국에 유사시 해공군력을 위주로 한 효과적인 군

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또 미일동맹의 맹주로서 해양국인 일본을 

제지해줄 수 있음(만일 일본이 미일동맹을 벗어나 독자노선을 걷더

라도, 자체 육군력 부족 때문에 한국을 다시 강점하기 어려울 것)

○ 양자택일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

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함. 만약 

국내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외형성장을 급하고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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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하면 중국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위험을 초

래할 것. 또한 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과도한 기대가 거품을 형성

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동맹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가능한 불식

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 순수 방어동맹의 성격을 확립하고 중국에 

대한 공격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

직함. 또한 한중 사회·경제·안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중국에 적당히 허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한미동맹

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중관계 강화를 추진하려면 미국정부와의 사전

교감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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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연안국·내륙국의 분류는 개별국가의 ① 해안선과 육상국경선의 비율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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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

도-러시아-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경제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지역 전략

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광역성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 이

슈를 넘어서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의 역내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각자 이해하고 있는 관념의 이해 방식—전통적 접근, 사상적 접근,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실체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토론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유라시아 담론을 접목하여 이해할 때만이 성공적

인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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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지역주의의 공존?:
한국, 러시아, 유럽의 유라시아 공동체 담론 비교

도 종 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한 양자 간 관계 개

선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환경·재난·원자력 안전 등 연성 이슈를 

기반으로 다자간 대화 기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평화 협력

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

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도-러시아-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

경제권 구상이 핵심임

가. 문제 제기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다른 외교정책 기조와 구분되는 차별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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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음

- 대상 지역의 광역화(廣域化):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양자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에 한정

되어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앞선 두 정책 기조의 지역 범위

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포함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음

- 전통적 의미의 탈안보 이슈: 앞선 두 전략이 연성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외교안보 영역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는 무역과 복합 물류 네트워크 확보 등 성장과 번영을 위한 경제 분

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관심 대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 필요: 비록 경제 중심의 접근이더라도 

대상 지역의 광역화는 이해의 범위를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철학 등 다방면으로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 줌. 이는 남북 관

계를 국제 체제와 동족 간 특수 관계의 병행으로, 동북아 관계를 동아

시아 전통에 기반한 공유된 문화와 지역 갈등의 복합적 관계로 인식

해야 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북방 문화와 슬라브 문

화, 중앙아시아 문화 그리고 동서유럽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투영해야 

하는 생활방식과 다문화주의를 내면에 깔고 접근해야 함을 의미

○ 유라시아가 포괄하고 있는 각 지역의 정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

됨. 그러나 현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내면에는 광역화된 대상 지역

에 대한 지역 설정과 사회적·문화적 이해가 경제 논리에 가려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나. 이 글의 목표와 구성 

○ 이 글이 지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

적 광역성을 띠고 있는 만큼, 대상 지역을 크게 우리나라, 유럽, 러시아

로 구분하여 각 실체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함. 우리에게 유라시아는 넓게는 ‘유럽+아시아(Europe+Asia)’ 좁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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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Europe+Russia)’의 조합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유럽이나 

러시아 또는 기타의 국가들 역시 이 같은 언어 조합에 동의하고 있는지

는 의문임.1) 둘째,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도 ‘유라시아’를 기반으로 한 

광역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유럽과 러시

아가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개념에 기반을 둔 사업과 담론은 무엇인

지에 대한 고찰을 검토함. 특히 러시아의 경우,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으

로서, 소위 ‘유라시아주의’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체화하고 있

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역적 의미에서 광역화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그 범위가 포용하고 있는 문화적, 정신적 기반을 이해하

는 것은 선결문제로서 매우 중요.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본래 의도대로 연성 이슈를 통한 전통적 안보를 확보하고 지정학적 긴

장을 줄여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두 번째 절에서는 ‘유라시아’의 개념 및 

우리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검토함. 세 번째 절에

서는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 개념과 이들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공

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 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유라시아의 복합네트워크 등 각 지역의 유라시아 

개념 및 사업 구상이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토론하도록 함. 또한 유럽, 러시아

의 유라시아 관련 구상과 담론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갖는 접합점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조화를 모색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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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라시아(Eurasi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 유라시아의 성격

○ 인구 49억 명, 면적 5천 3백만 제곱킬로미터, 관련국가 90여 개에 달하

는 유라시아 지역은 근대국가 형성기에 각종 전쟁과 갈등의 온상이었

음. 대륙의 동서로 넓게 퍼져 있는 러시아는 전체 유라시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1천 7백만 제곱킬로미터)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러시

아는 유럽 국가들과 무수한 전쟁을 치렀으며,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

들 간의 갈등(18∼19세기), 러시아-중국 간 분쟁(1689), 러시아-일본 

전쟁(1904∼1905), 러시아-구 소련 국가들과의 전쟁(2008, 2014) 등을 

통해 세계 전쟁사의 주요 축을 이룸

- 유라시아 지역은 여전히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으로 긴장감이 높음. 

반면, ‘유라시아 공동체’ 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지정

학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탈근대적 구상으로 이해됨. 또한 이 지

역은 미국-유럽 중심의 대서양주의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정치, 경제

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인 러시아가 가진 특수한 사회적 전통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국가들과는 정신적 토대가 다르므로, 정치·경제적 

긴장은 물론이고 문화적 갈등이나 세계관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지정학적 갈등 간 대처 방안과 

조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국가 역량의 탈지역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시에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이

해와 전략 범위의 거시화(巨視化)가 요구됨

- 지정학(geopolitics)을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과 그것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 이상”2)이라고 본다면, 광대한 영토를 분할하고 향유

하는 국제관계를 낙관적 협력의 관계로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는 고전적 지정학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 즉, 육로 간 연결망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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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긴장의 도화선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길임을 천명하는 것임. 

하나의 대륙을 물류 관념으로 이을 수 있는 현대 과학기술—특히 운

송 및 통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함

나. 러시아, 구라파(歐羅巴)에 대한 관념 

○ 지리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구분은 우랄 산맥, 카스피 해, 카프카즈 

산맥,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알려져 있음.3) 그러나 과학 문명 이전의 사

고 체계에서 유럽, 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의 구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어로 ‘구아대륙(歐亞大陸)’으로 표기하는 ‘유라시아’ 개념이 국

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제국(諸國) 및 러시아가 국제질서

의 중요 축으로 소개되고 한참 후의 일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

근까지 유럽을 한자어로 ‘구라파(歐羅巴)’라고 표기하고 있었기에 구

라파에 대한 인상이 곧 유럽/러시아를 반영하는 인상으로 추측될 수 

있음.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수광은 1614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지

봉유설(芝峯類說)’에서 ‘구라파국(歐羅巴國)’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음

“구라파국을 대서국(大西國)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이마두(利瑪竇)라

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서 8만 리의 풍랑을 넘어 동월

(東粤)에 와서 십여 년이나 살았다.… 중국 서울에서 돌아온 이광정, 권

희가 구라파국의 여지도 1건 6폭을 본관에 보내왔다.… 지도는 두 나라

의 사신인 풍보보(馮寶寶)가 만든 것으로서 그 말미에 서문을 지어 기록

하였는데, 그 문자의 바르고 숙련됨이 우리나라의 문자와 다름이 없었

다. 비로소 글과 문자가 같은 것을 믿었으며, 소중히 여길만한 것이었

다.… 구라파의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地中海)에 이르고, 북은 빙

해(氷海)에 이르며, 동쪽은 대내하(大乃河)에 이르고 서쪽은 대서양(大西

洋)에 이른다. 지중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지(天地)의 한가운데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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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봉유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라파는 다른 말로 ‘대서국’으로 지칭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온 ‘이마두’는 천주실의를 저술한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를 가리킴. 따라서 이수광이 언급하고 있는 구라파는 

마테오 리치의 조국인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를 포함한 유럽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구라파의 경계 부분을 보면 이러한 추정은 달라짐. 지봉유설에서는 

구라파의 경계를 서쪽은 대서양, 북쪽은 빙해, 남쪽은 지중해, 동쪽은 

대내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탈리

아의 경계와는 크게 다름. 다만, 북·서·남의 위치는 현재 유럽의 경계

와 거의 일치함

- 문제가 되는 것은 동쪽 경계인 ‘대내하’가 어디까지인가인데, 대내하

의 경계에 따라 구라파를 지칭하는 영역의 경계가 유럽만을 말하는 

것인지, 유럽과 러시아를 함께 아우르는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

문임. 1842년 위원(魏源)이 편찬한 ‘해국도지(海國圖志)’에 따르면 

대내하와 아피하(阿被河)를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로 보고 

있으며, 이 때 대내하는 볼가(Volga)강 서쪽에 있는 ‘돈(Don)’강으로 

비정됨5)

- 명나라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Julio Aleni)가 

1623년에 편찬한 ‘직방외기(織方外紀)’의 만국전도(萬國全圖)를 토

대로 편찬된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에서는 지금의 발칸 반도(몰도

바 또는 루마니아) 북쪽에 대내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럴 경우 

대내하는 대략 ‘드네스트르(Dnestr)’ 강으로 비정(比定)될 수 있음.6) 

드네스트르 강을 대내하로 볼 경우 지금의 동유럽을 경계로 구라파

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라파 관념에 지금의 러시아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대내하가 돈 강으로 비정될 경우에는 

당시 구라파의 영역은 지금의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직방외기가 편찬될 당시의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음7) 

- 17세기 초반의 러시아는, ‘차르 러시아국(Tsardom of Russi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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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방으로 국경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직전의 영토를 영유하고 

있었음. 17세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의 영토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 등으로 확대되었고, 아무르 강에 이르고 난 후 1689년에 네

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중국(청)과 국경에 관한 화친을 맺었음. 따라

서 17세기 초·중반의 러시아는 국가의 영역이 동쪽으로 완전히 획정

되지 않은 유럽 주변부의 국가였을 뿐임. 더 나아가, 지봉유설에는 구

라파국 외에 서역의 국가로 佛狼機國(포르투갈), 永結利國(영국), 

南番國(네덜란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는 보이지 않음. 종합하여 정리하면, 지봉유설을 통해 본 조선 중

엽의 구라파 세계는 영역으로는 현재의 유럽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었으나,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 러시아가 조선의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654년(효종 5년) 2월 2일 자 기사임. 당시 기사에는 러시아를 라선

(羅禪)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서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중국(청)의 

북쪽 또는 동쪽의 이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됨

“…청차(淸差) 한거원(韓巨源)이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편전에서 접견할 

적에 대신들도 역시 입시하였는데, 거원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바

쳤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선에서 조창(鳥槍)을 잘 쏘는 사람 1백 명

을 선발하여, 회령부(會寧府)를 경유하여 앙방장(昂邦章)의 통솔을 받아 

가서 나선(羅禪)을 정벌하되, 3월 초 10일에 영고탑(寧古塔)에 도착하시

오.’하였다. 거원이 자리를 피하여 절을 하자, 상이 위유하고 이어 차를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나선은 어떤 나라이오?” 하니, 거원이 아뢰기를, 

“영고탑 옆에 별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선입니다.”…8)

- 국왕이 나선에 대해 역관 한거원에게 묻자, 한거원은 나선을 영고탑

(寧古塔) 옆의 별종이라 폄하하였는데, 영고탑은 길림성의 건주 여진

이 발원한 곳으로 청나라가 발원한 곳임. 이를 다시 풀이해 보면, 영

고탑이 지금의 헤이룽장 성에 있으므로 나선이 이곳의 옆에 있는 별

종으로 지칭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보았을 때 분명 서역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나선에 대한 이런 시각은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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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가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청국에 사신으로 갔던 남구만이 조선

에 돌아오면서 숙종에게 올린 글의 마지막 문단에 적힌 글의 일부분

을 보면 알 수 있음 

“…아라사(鵝羅斯)는 북해(北海)와 접하고 있는 대국인데, 대비(大鼻)와 가

까운 지역으로서 대비가 두려워하여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예부 시랑(禮

部侍郞)이 접반(接伴)하고 병부 시랑이 영을 나가 북해까지 나아가 하륙

(下陸)하고 몽고(蒙古)의 오왕(五王)들이 말을 번갈아 타면서 들여보내는

데, 그러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강대국인 듯 하오며, 이렇게 접대하는 것

을 보면 아마도 대비(大鼻)와의 승부(勝負) 관계가 달린 것 같습니다.…”9)

- 여기서는 효종 조의 기사와는 달리 러시아를 아라사(鵝羅斯)라고 칭

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고, 그 위상을 ‘나

선’을 지칭할 때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이 시기까지 

조선에서 러시아는 서역의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그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조선 시대 효종-숙종 조의 관념에서 첫째, 러시아는 여전히 구라파 

제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둘째, 조선과 대결 국면을 가져

야 할 상대이거나, 또는 막연하나마 강대국의 위상을 가진 대국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였음. 이는 러시아에 대한 관념이 교역과 협력이 

아닌 갈등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함

다. 현대적 의미의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유럽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 ‘유라시아’라고 지

칭하게 된 단초는 몽골 제국의 대륙 제패를 언급하면서 연상된 것으로 

추정됨. 유목민이 거류하는 대륙의 초원이 상징하는 것은 칭키스칸이 

제국을 건설한 몽골이었음. 즉,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지배한 몽골

의 이미지는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대륙임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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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10)

-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유라시아의 범위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구소련 국가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함. 구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이 

언급되며, 지역으로는 시베리아를 아우르고 있음11) 

- 국내 유라시아 연구가, 사전적 의미의 유라시아—유럽과 아시아를 횡

단하는 대륙 전체—가 아닌, 러시아(구소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은 러시아 지역 전공자들(정치학, 사회학, 문학 포함)이 소위 또 다른 

의미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유라

시아의 타 지역, 타국가가 아닌 러시아(구소련 포함)에 집중하여 연

구하는 이런 경향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가 가진 힘의 우위에 근거

하고 있음. 또한 지식사회의 ‘러시아’ 편향성으로 인해 유라시아를 포

괄하는 실질적인 지역을 러시아 및 러시아 주변 권역으로 한정하게 

만듦12)

- 이 같은 여건 속에서,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대

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제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안은 “북한, 러시아, 중국, 중

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

한 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시

장을 만들자는 구상”임

- 이 같은 구상은 말 그대로 교역의 인프라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러시

아의 큰 원천인 에너지를 매개로 하는 경제공동체에 방향성을 두고 

있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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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dongA.com), 2013년 10월 19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이후 불과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천 방안이 조금씩 제시되고 있

음. 이들의 관심 역시 물류와 운송 및 에너지로 집약되고 있으며, 미

약하지만 지역적 관심도 기존의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담론에서 

북한과 중앙아시아, 몽골 등으로 지역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14)

- 논의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되었듯이 물류와 에너

지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된 가운데 물류 수송을 위한 운송 수단의 건

설 필요성 또한 언급됨.15) 이런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온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소지역’ 모델로서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의 한 가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16)

-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준비 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의 당초 구상과 접합 가능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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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 유럽-아시아의 중심은 러시아로 유라시아 관념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임. 따라서 ‘유라시아’ 관념과 역사는 그 어느 곳보다 

러시아에서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20년대로 

알려져 있음17)

- 러시아 지리학자인 사비츠키(П. Савицкий)는 유라시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친 거대한 땅덩어리의 서쪽에 위

치한 국가와도 구별되고, 남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와도 구별되는 

하나의 세계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두 대륙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지리적 

정체를 이룬다.…”18)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체로서 러시아는 지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역사

적, 지정학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유라시아주의자들이 활동

해 왔음. 역사학자 베르나드스키(Г. Вернадский)는 1932년 “유라

시아주의: 선언, 공식화, 테제”에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유라시

아 세계의 문화적 독특성을 확신하는 정치적, 이념적, 정신적 운동”

이라고 정의함.19) 이들처럼 초기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문화적 상대주

의자들이었으나 동시에 유럽 중심의 이데올로기-가톨릭, 유럽문명의 

우월성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음.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아

시아의 동양적 전통과 유럽의 서구적 전통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특

성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발견한 독자적인 노선 즉, 제3의 길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였음.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유라시아’라는 러시아 중

심의 러시아식 지정학의 탄생으로 대변되었음20)

-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미국 간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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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드러나기도 함. 반서구적 태도의 산물로서 유

라시아주의는 종종 같은 반서구주의적 문화인 이슬람과도 연계성을 

가지며, 심지어 현실에서는 극우적 색채를 띨 때도 있음. 

-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두긴(Алексан

др Дугин)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최근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념을 

잘 보여줌.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대서양주의나 미국중심주의가 

추구하는 단극 세계화주의에 반대하고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민족, 공

간, 국적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극체제’ 또는 ‘대안적 세계화’

를 주장21)

- 러시아가 유라시아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

기에 가능하며,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앵글로 색슨의 대서양주의에 

앞선다고 주장함. 대서양주의 중심의 물질적 세계화는 어느새 단극주

의로 이끌렸으며, 이에 대응하는 반세계화의 정서가 곧 유라시아주의

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음. 실제로 서구는 과거에는 식민지 폭력을 자

행하였고, 현재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탐욕에 빠진 선도자들

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며 이 같은 세계화는 유라시아의 대안 세

계가 배격해야할 대상임

- 두긴은 지리적으로 세계질서의 공간을 유럽-아프리카, 아시아-태평

양, 미국, 유라시아 네 지역으로 구분하며, 러시아-아시아 간의 통합 

과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가 유라시아

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22) 초기의 유라시아주의가 유럽-아시아로

부터의 구분 또는 정체성의 확보에 있었다면, 신유라시아주의는 초강

대국이었던 소련의 역량을 회복하고 반서구적인 정서의 공고화에 보

다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처럼 러시아의 정체성, 사상성, 

발전 방향 등을 담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는 그들의 대

외정책에서 강력한 사상적 뒷받침이 되고 있음23)

-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애국주의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국가들에게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 두긴이 주도한 ‘유라시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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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Евразийское Движение)’은 러시아 정치 구도에서 푸틴에 대

한 지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의 유라시아 운동은 일시

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지지 세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국제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움직임으로 거듭나고 있음24)

나.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 

○ 앞서 살핀 대로 러시아에게 ‘유라시아’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투영하

는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고 있음. 이 때 러시아

의 유라시아 개념은 유럽을 극복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기 위한 정치운

동의 한 방식이기도 함. 따라서 유럽은 유라시아를 유럽과 러시아가 공

존하는 갈림길이라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미국의 켄트 콜더(Kent Calder)는 ‘유라시아 지정학’을 러시아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운동으로 보면서 일종의 ‘신대륙주의(New Continen-

talism)’라고 규정.25) 유라시아는 동북아를 포괄하면서 에너지 등 보

다 다방면에서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대륙 내 국가들 간의 결속을 높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

-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

라시아의 내적 공고화를 경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진 함의를 

전략적으로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바라

보는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경계와 의혹의 눈길이 가

시지 않고 있음. 특히 2013년 말 이후 여전히 해결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의 외연적 표현으

로 우려되고 있기도 함

- 실천의 영역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2015년 7월 현재, ‘유라시아’를 ‘지역(Region)’ 범주의 정

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26) 이것은 유럽연합이 유라시아를 아

직 지역단위의 정치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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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은 2025년 미래를 기준으로 러시아 중심의 ‘유

라시아’ 통합 가능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음. 즉 구소련 국

가들은 네 개의 단위지역—EU와 국경을 맞대는 동유럽, 남코커서스, 흑

해연안, 중앙아시아—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음27)

- 이러한 분화는 각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경제질서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예컨대, 보다 민주화 되고 자본주의화 된 유럽연

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남코커서스 

국가들과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유지되는 중앙아시아 국가

들을 통해 이들을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잣대로 묶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음

○ 2025년을 불과 10년 앞둔 지금의 유라시아는 적어도 유럽연합의 예측

과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 유럽연합과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며 양자 간 

경제적 교류의 토대는 확대, 심화되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유럽에게 짐

이 되고 있음

- 협력협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부패와 무능으로 러시아에게 유린

당하면서 유럽연합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가 합류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음

- 러시아는 2015년 1월부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Union: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5월])’를 출범시키면서 유럽연합이 양 지역 간 교역과 관련된 대화의 

창구에 나서도록 촉구함28)

- 실제로 유럽연합의 근린정책(ENP)에서 ‘동유럽 동반자 관계

(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에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라시

아 경제공동체의 일원인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와의 대화가 유럽연합에게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

는 자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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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규모가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

모 미화 2조 4천억 달러에 이르며 베트남과는 FTA를 마무리짓고, 

터키와 인도, ASEAN, MERCOSUR 등과는 FTA를 준비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음.29) 따라서, 이 같은 상대에 대해 유럽연합이 무관심

한 태도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맺으려던 아르

메니아조차 협정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유라시아에 대한 유

럽의 고민은 훨씬 깊어지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안보연구소(IS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가 2014년에 내놓은 유라시아 공동체 관련 보고서는 냉정

한 현실 진단을 촉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여전히 푸틴이 그리는 ‘상상 속의 유라시아’와 경제공동체

로 드러나는 ‘실제의 유라시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 러

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그들 

나름의 안보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일 뿐 ‘진정한 유라시아주의

자(enthusiastic Eurasians)’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임. 예컨

대,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에서 러시아의 보호를 기대하

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자신의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 경제공동체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경우에 한해 가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30)

-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는 결국 기초가 약한 일부 회원국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봄. 폐

쇄화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줄지도 의문임. 러시아보다 오히려 중국과 더 깊은 경제관계

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공동체로서의 득보다는 경

제고립으로 받는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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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론 

○ ‘유라시아’ 개념은 매우 모호하면서도, 때로는 전략적인 개념임. 그 이유

는 유라시아가 지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정치

적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임

- 유럽연합은 유라시아를 경제적 잣대로 그리는 것은 상상(imagine)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를 비롯

하여 실무 영역에서도 유라시아의 원류와 개념을 지리적 개념, 또는 

산업 개념의 플랫폼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음. 유럽연합 역시 ‘유라

시아’ 개념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의미를 공유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음. 무역과 경제 교류도 유럽연합이 마련해 놓은 틀—예컨대 협력

협정—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 러시아 중심의 ‘(신)유라시아주의’가 서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데

올로기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진실이라면, 유럽으로서

는 차라리 이를 경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임

-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유라시아’의 전략적 함의는 다음

과 같이 정리됨. 첫째, ‘유라시아 공동체’, ‘(신)유라시아주의’ 등은 러

시아가 서구에 대항하며 100년 동안 쌓은 역사적·철학적 담론의 성

격이 강하므로,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가 전략적 타이틀로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려 한다면,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보다 깊

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 공유할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함

- 둘째, 우리 정부가 내놓은 물류-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실천

이 어떤 가치 분화 속에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라시아 중

심 세력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핀 대로 푸틴이 수용하고 있

는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영미 중심의 물질적 세계화와 탐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셋째, 다른 한편으로 유럽은 ‘(신)유라시아주의’ 또는 ‘유라시아 공동

체’ 관념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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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라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익이 푸틴이 

상상하는 공동체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유라시아 공동체는 푸틴이 꿈꾸고 있는 진정한 (신)유라시아

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설령, 향후 (신)유라시아주의에 

기반을 둔 유라시아 공동체가 등장한다고 해도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는 경계해야 할 전략의 대상일 뿐임

- 넷째, 우리보다 먼저 유라시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유럽연

합이 10년 뒤를 예측하는 유라시아 전략은 근린정책, 흑해, 중앙아

시아 등으로 파편화된 국가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유럽

을 비롯한 서구가 유라시아의 부활이 신대륙주의화 된 지역주의의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

￭ 주석

 1) 넓은 의미에서 유라시아 지역은 중국, 인도,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예정하고 있는 러시아,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9), p.41.

 3) 신범식,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탈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21세기 유

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6), pp.15-16.

 4) 이수광 저, 남만성 역, 󰡔芝峯類說(上), 諸國部󰡕 (을유문화사, 1994), pp.90-91.

 5) 󰡔海國圖志󰡕, 卷七十四 “…≪職方外紀 之阿細亞與歐羅巴二圖, 一則界以大乃

河, 一則界以阿被河. 此二河者一在裏海之西, 一在蔥嶺之東, 相去二十餘度, 

計五千餘裏。循前圖大乃河則西侵歐羅巴之界…”, 卷七十六. “…大乃河, 長

二千四百八十裏, 分三岔入墨阿的湖, 注地中海≫…”

 6) 줄리오 알레니 지음, 천기철 옮김, 󰡔직방외기󰡕 중 ‘천하도지도’(일조각, 2005).

 7) 󰡔직방외기󰡕에 따르면 직방외기 권 2 ‘구라파’부분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포함되

어 있다. 다만, 당시의 모스크바 대공국의 영토는 지금의 러시아와는 크게 다르

므로 지리적 재구성에 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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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장 A면, 효종실록 실록 5년(1654, 청 

순치제 11년) 2월 2일(계해일)자 1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9) 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 강희제 25년) 10월 13일 1번째 

기사.

10) 몽골 유목민의 역사를 중앙유라시아와 연관시킨 책으로는, 궁협순자, 조병학 

공저, 󰡔최후의 몽골제국󰡕 (백산출판사, 2000) 참조. 

11) 김영진, “유라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국제지역연구󰡕, vol.14, no.2 
(2010), pp.55-90; 고상두 외,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한울, 2012); 

김여진·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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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vol.18, no.5(2015),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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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 대통령, “유라시아 단일시장을 만들자,” 동아일보(dongA.com), 201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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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24, no.2(2014), pp.247-26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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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정책포럼󰡕, vol.8(201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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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U가 ‘지역’ 범주의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 대상은 유라시아 지역 관련해서는 

흑해, 중앙아시아, 북극, 지중해, 유럽경제지대(EEA), 근린(ENP), 북유럽 등이

며, ‘유라시아’를 고유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27) Nicole Gnesotto and Giovanni Grevi, The New Global Puzzle: What 

World for the EU in 2025? (ISS, 2006), p.103.

28) Euboserver, “Russia calls for EU talks with newly born Eurasian Union,” 

2015. 01.02(https://euobserver.com/economic/127081).

29) Eurasian Economic Union: Ambassador Vladimir Chizhov’s interview with 

Euobserver(http://www.russianmission.eu/en/news/eurasian-economic 

-union-ambassador-vladimir-chizhovs-interview-euobserver).

30) Nicu Popescu, Eurasian Union: the real, the imaginary and the likely, 

Chaillot Paper 132, September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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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Asian regionalism)

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통화금융협력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와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실물 부문에서 수많은 양자 FTA들로 

인해 아시아 지역주의는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역내 분업구조의 특성과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지역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불확실하다. 경제지역주의의 초기 단계로서 동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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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으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김 흥 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현

-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 한국의 

경우 1998년 실질GDP 성장률은 -6.9%로서 사상 최악의 후퇴를 경

험했으며, 실업률은 7.0%로 치솟았고, 30대 대기업 중 불과 17개만이 

살아남았으며, 33개의 시중은행 중 17개 은행이 간판을 내렸음1)

- IMF의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가혹한 경제위기의 비용으로, 동아

시아 국가들은 그동안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해 반성하고 전염효과

(contagion effect)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내 여러 경제협력 이니셔티브가 발현되었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장으로 알려짐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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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 발현에 대해 그 실

체 유무와 관련된 많은 비판과 회의가 있어 옴. 경제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로 표현되었는데, 본 고에

서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주로 동아시아 차원의 금융통화협력 제도와 

FTA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아울러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개방적 지역주의의 지향점을 점검하고자 함

2. 지역금융통화협력의 현 단계

가. CMIM과 AMRO

○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다자화

- 2000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Chiang Mai Initiative)’는 위기 시 회원국들 간에 달러 유동

성을 지급하여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한편, CMI는 기본적으로 양자적 협정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CMI를 다자화하여 지역안전망으로 확

대발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2008년 글로벌위기 시 

CMI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또한 CMI의 개편을 앞당긴 배경 중 

하나임

- 2010년 3월 마침내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가 발효되어 역내국 간 통화스왑협정

은 다자화 되었으며, 2014년 7월 CMIM의 총 규모가 1,200억 달러에

서 2,40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2) 위기 해결 기능에 중점을 둔 기존의 

CMIM에 위기 예방 기능(CMIM-PL)을 도입3)하여 실제 위기가 발

생하지 않더라도 사전 유동성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IMF 프

로그램의 도입 없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

로 확대되어 프로그램의 독자성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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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M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먼

저 필요성이 인식되어 합의된 역내통화금융안전망 도구로서 다자화

를 거치면서 지역안전망의 성격이 강화됨. 달러화로 지원하여 요청

국의 자국통화로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위기국의 환율안정

에 기여

- 그동안 5차례에 걸쳐 CMIM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

리오별로 CMIM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음. 궁극적으로 

CMIM이 지역금융안전망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

후 위기 시에 역내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축적할 필

요가 있음

○ AMRO의 국제기구화를 통한 역할 강화

- ‘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지역의 거시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동료평가(peer review) 기구임

-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전반적인 경

제동향을 점검 및 분석하고 있음. AMRO는 회원국과의 연례협의 결

과를 토대로 국가별 및 역내 경제감시보고서를 작성해 ASEAN+3 

대표자 회의에 제출함

- 2011년 4월 AMRO는 싱가포르 소재 상법상 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201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기구로의 법인격 전환에 

맞추어 부소장급 직위를 3자리 신설하는 등 고위직 지배체제를 확립

하고, 중장기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 비전을 마련하기로 합의함4)

- AMRO는 CMIM의 운용을 지원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 지역의 고질적인 불간섭주

의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조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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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BMI와 CGIF

○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의 발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예방을 위하여 자국 내 대규모의 외환보유고

를 쌓아두고 있음. 이는 개별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 비용

이 많이 듦.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Asia Bond Markets 

Initiative)’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시장을 키

워서 위기 시 외환(주로 달러)으로 발행한 자국 채권의 상환 부담을 

덜고, 평상시 역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됨

- ABMI가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였으나 천천히 진행되어 옴.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역내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발행 활성화, 역내 신

용보증 및 투자기구 신설, 결제기구 설립, 아시아채권의 표준 규범 마

련 등 채권시장의 기반시설 구축임. 그중에서도 현재 역내 채권시장 

표준화 노력의 일환인 ‘공통발행신고서’에 대한 초기 논의를 마무리

하고, 시범 발행을 착수키로 하였음5)

○ CGIF의 활성화

- ‘역내신용보증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는 ABMI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2010년 11월 아세안+3 

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창설됨. CGIF는 역내 회원

국들이 자국 화폐로 발행한 채권을 보증함으로써 지역의 투자등급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줌. 채권상환의 만

기불일치를 줄이고 외부 충격에 더 강하게 하여 역내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6)

- 7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CGIF는 그동안 보증업무가 확대되어 

왔고 프로젝트채권을 비롯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역내 채권발행에 

대해 더 많은 신용보증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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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통합의 현 단계

가. 양자 FTA

○ 양자 FTA의 양적 확대

-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아세안+6)에서 양자 FTA는 양적

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음.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호주, 인도와의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 이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개별 FTA 협상을 검토 중에 있음. 아세안+6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

하고는 모든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셈

- 중국의 경우도 아세안 이외에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가 타결

되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등과 FTA 체결 또는 협상 중

임. 인도와의 FTA 또한 고려하고 있음

- 일본도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다른 국가들

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음

○ 활용률의 상대적 저조와 스파게티볼 효과

- 지난 15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자 FTA의 체결 및 발효는 크

게 성행하였으며, 역내 FTA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된 것으

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6 국가들 간 FTA는 수준이 낮거나 활용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한중일 3국이 아세안과 체결한 

FTA는 개방도가 낮아서 3국은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FTA를 또다

시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FTA는 어느 경우든지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음

-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아세안+6 국가 간의 FTA의 활용률이 

떨어짐. 예컨대 한국의 다른 지역과의 FTA는 활용률이 80% 내외를 

보이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5년 상반기 4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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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EPA의 경우 62.1%에 머물고 있음8)

- 이는 낮은 관세철폐율과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특혜무역협정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때문임 

나. 다자 FTA

○ 복수국 간 또는 메가 FTA의 발현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률, 무역의 성장 및 소득

기여도 감소와 정체되는 교역량에서 양자 FTA의 효용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됨.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회의론이 더욱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시도

- 과거 WTO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했던 메가 FTA가 시도되기 

시작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일본 FTA와 같은 거대경제

권 간 양자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대변되는 복수국 간 지역 

FTA가 최근 5년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부상

○ TPP

- 미국을 비롯한 12개 아태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인 TPP는 2015년 

7월 말 TPP 각료협상의 무산으로 한 때 협상조기타결에 회의론이 

있었으나, 10월 5일 애틀랜타각료회의에서 전격 타결됨으로써 전 세

계 GDP의 40%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성사됨

- 당초 3대 핵심쟁점(유제품, 지적재산권, 자동차)에 대한 이견으로 협

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 vs. 캐나다, 미국, 

일본, 지재권(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의 경우 미국 vs. 기타 국가들, 

자동차(역내가치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RVC)의 경우 일본 

vs. NAFTA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9)

- 한국은 일본 및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10개국과 특혜무역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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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TPP가 갖고 있는 추가 개방 여력 및 통합원산지규정 등

이 매력적임. 반면에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부담으로 작용함

- TPP는 미국 주도의 지역 FTA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옴. TPP는 그 속성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중심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TPP 가입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

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한국이 TPP 추가 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TPP의 

파급효과와 역외 관심국의 참여 시기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2년 11월 출범하여 현재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6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 FTA

- 당초 TPP에 대항하여 중국이 큰 관심을 가졌으나 일본과의 패권 다

툼, 아세안의 적극적 관심으로 현재 아세안이 협상의 중심이 되어 끌

고 가고 있음10)

- 10차 협상에서 리퀘스트앤드오퍼리스트(Request-Offer List: R/O)

가 교환될 것으로 보여 협상의 속도는 느린 편임. 개도국에 대한 배려

와 인도의 참여로 최종 타결될 개방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RCEP 국가 간 통합원산지규정이 마련된다면 FTA 활용도는 

커질 것임

- RECP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적

합한 도구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준 높고 영향력 있는 

FTA로서의 위상을 갖기 어려움

○ 한중일 FTA

- 2013년 3월 1차 협상이 시작된 한중일 FTA는 동북아지역 대표 국가

들 간의 FTA라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음. 현재 8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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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끝난 이 FTA는 한중 FTA와 TPP 추진 과정에서 협상이 답

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기존의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11)

- 한중일 FTA는 향후 북한,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 유라시아이니셔

티브, 일대일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결부시킬 수 있는 도구

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4.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평가

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

○ 약한 지역적 정체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냉

전의 최전선에서 이념적,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었음. 일본을 중심

으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된 경제권은 미국, 서유럽 등 동아시아 역

외시장과의 급속한 시장통합으로 지역 내 상호 공존공영의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음

-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이 있었으나, 유럽이 1990년대 이후 공산

권의 몰락으로 인해 겪은 시장통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아

시아 지역은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런 가운데 냉전으로 인해 전후 미해결로 남아 있던 과거사, 영토문

제가 부각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제도적 발전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발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서 동아시아의 정체성 발현, APEC, 한중일 협력사무소 설립 등이 있

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외부 

지원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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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주의의 발현

-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음. 한편, 일본에 의한 AMF 시도가 역내 국가들

의 불신과 역외국들의 방해로 좌절되면서 1990년대 상황에서 역내 

금융통화협력은 시기상조였음이 드러남

- 이후 CMIM, AMRO, ADBI, CGIF 등으로 대별되는 지역금융통화

협력의 발전은 비록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역내 경제의 상호 신뢰 구축과 번영을 위

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금융통화현상의 특수성과 전염효과, 

국제결제통화의 역내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지역금융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역내 경제순환 동조화가 강화됨에 따라 위기 시 역내국 간 상

호부조 효과의 한계, 이 지역 국가들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

응하는 막대한 역외 자본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역내 채권시장 육

성의 불확실한 전망 등 중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한 회의가 있음 

○ 지역경제통합의 한계와 도전

-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FTA의 확산에 따라 가장 활발하게 지역경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스파게티볼 효과로 말미암아 양자 FTA의 한계를 노정

하고 있음

-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TPP, RCEP, 한중일 FTA 등 복수국 간 

지역 FTA는 TPP를 제외하고는 아직 큰 진전이 없음. 이러한 상황

에서 TPP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시험하는 시험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RCEP이나 한중일 FTA의 활성화는 지역 내 통합원산지규정의 발전

이 핵심적인 사안인 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 FTA도 다자화

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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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통합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지역공급망 구축에 

따른 공급기지화의 역할이 강화되어 왔었고, 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

하는 자기완결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

에 매우 취약함

- 궁극적으로 최종재 시장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는 한, 양자 FTA 

또는 지역 FTA의 발달은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에 강한 지역공동체

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어려움12)

○ 제도 vs. 협력

- 결국 금융통화 부문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제도가 구축되어 가고 있

는 단계인 반면, 실질적인 협력의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

임. 실물 부문의 통합은 제도에 따른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TPP 

등 심각한 외부적 도전이 있으며, 향후 협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해결 방향

○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

-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민들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역적 제도 구축이 필요함13)

○ 금융통화협력의 강화와 화폐의 국제화

-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에 발전되어 온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

도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자적 통화스왑의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시장 활성화, 그리

고 통화의 국제화가 핵심적인 사항임. 통화의 국제화는 국제결제시장

의 설립, 무역거래에서 지역 화폐 사용, 나아가 지역 화폐 간 환율조

정메커니즘 설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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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시장 통합: FTA의 다자화, 서비스산업 개방

-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점은 교역이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점, 수출 부문이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가구소득 감소 

및 불평등의 확대로 내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 등임

- 첫 번째 문제점은 수입수요가 늘지 않는 수입국에 기인하기도 하지

만 양자적 FTA의 다자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함. 까다로운 원산지규

정을 수정하여 제3국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해야 함. 예컨대 역외가

공의 확대, 최소허용기준 활용, 자기검증 확대, 원산지 누적방식 변경 

등이 있음14)

- 두 번째 문제는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확대

되는 가운데 가치사슬의 일부만이 국내에 남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축적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는 고부가가치 공정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세 번째 문제점은 현재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의 확대에 따라 

자본소득분배율이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현상

에서 기인하는 부분과 노동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유동화를 

통한 소비여력 확보,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

비 확대, 역내 단일시장 형성 가속화가 필요함

5. 맺는 말

○ 경제적 지역주의의 부상과 한계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절실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부상함. 이후 화폐금융 및 

실물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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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갈등의 고조, 지역

적 정체성의 미확립 등으로 원활한 협력기제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하고 있음. 금융통화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

적인 협력을 이뤄낼 만한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실물

경제통합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 성과가 지

체되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및 협

력 실현은 이 지역의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됨

- 따라서 실물 및 화폐금융 부문의 지역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 과

정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역내 정

부 간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TPP가 타결된 상황에서 RCEP 및 한중일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역내 화폐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공조

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북한 및 극동

러시아 개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접목 및 활용을 통한 

동북아 낙후지역 개발 등 아직도 성장여력이 풍부한 지역을 동력으

로 삼아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꾀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임

￭ 주석

* 초고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오류는 필자의 몫임. 본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

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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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경제60년사󰡕(2010).
 2) 우리나라의 부담액은 384억 달러로 16%인데, 위기 시 부담액만큼인 384억 달

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인출배수가 1임. 이 수혜한도는 국가마다 달라서, 중국

과 일본은 각각 32%인 768억 달러를 부담하지만 인출배수는 0.5(홍콩은 2.5)임

에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큰 아세안 국가들은 인출배수가 2.5, 브루

나이와 CLMV는 5로 책정되어 취약한 소국일수록 부담액 대비 지원을 더 많

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14).

 3) 예방적 긴급유동성 지원제도(CMIM-Precautionary Line)는 대외 및 금융 부

문 안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통화정책의 신뢰성, 정보 적합성이라는 5개 항

목별 사전적격요건이 있는데, 이를 각국별로 과거 실적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

를 평가하는 시계열 분석방식에 더하여 경제모형을 통해 산출된 국별 이상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현재를 평가하는 구조적 분석방식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기획

재정부, 2015a).

 4) 기획재정부(2015c).

 5) 기획재정부(2015a),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직접 비교하

기는 어려우나, 유럽결제동맹을 만들고 거시경제정책을 공조한 1950년대 서유

럽보다 통화금융협력 수준이 낮음.

 6) http://www.cgif-abmi.org/.

 7) 기획재정부(2015b), 제18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 

언문.

 8) 관세청(2015), FTA 특혜무역활용통계.

 9)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의 전방위 개방 압력에 대하여 선거를 앞둔 캐나다가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미국은 12년의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보호 기간을 요구

하다가 8년으로 양보하였음.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서 TPP 역외국인 태국과의 

분업구조로 인하여 역내누적비율을 가능한 한 낮춰 32.5%를 보장받았음.

10) RCEP 협상에서 아세안 FTA 파트너(AFP: ASEAN FTA Partner)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비아세안 6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AFP 

Facilitator는 이 6개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의미함. 이는 협상이 

아세안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줌(강민지, 2015).

11) 강민지(2015).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2012) 참고.

13) Kim(2012).

14) Ki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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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겸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과장. 서울

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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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간 저술활동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분야에 관하여 

North Korean Review,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등에 논문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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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of Deferred Compensation)에 글을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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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2012) 등이 있음.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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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Studi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Political 

Studies Review,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등에 게재된 바 

있으며, 국제위기 및 지역주의에 관한 저서가 Palgrave Macmillan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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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함.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이론임.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Routledge, 2008)가 있으며, 최근 학술논문으로

는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안정성: 안정 및 불안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분

석” (전략연구, 2015), “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북중동맹 사례” (국제관

계연구, 2014), “Blame Game under Fire: Parsing South Korean Debate 

on North Korea Policy” (Korea Observer, 2013), “Causes of North 

Korean Belliger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12), 

“Ties That Bind?: Ass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n East Asian Alliances” (Pacific Focus, 2011) 등이 있음.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분쟁해결연구부장.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

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

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

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468

 이수훈

現 경남대 교수/일본 게이오대학 초빙교수.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 Johns Hopkins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외 다수의 논저가 있음.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위원회 위원장, 국제평화재단 이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

 이숙종

現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세종연구소 연구위

원과 브루킹스연구소 방문 연구원 등을 지냄.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KOICA, 국회입법조사처 등 자문위원.

 이승주

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

학박사를 취득하였음.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치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국제정

치학회 연구이사와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저서 및 논문

으로는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Springer),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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